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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정 책 의 정도 (正 道 )를 모색 한다

IMF의 금융지원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문화정책의 기본방향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

되고 있다. 특히 중앙정부의 조직과 기능이 변화된 상태에서 우선순위의 문제만해도 녹녹하

지 않다. 현상황으로 본다면, 문화재·예술·종교·문화산업·체육·청소년·관광·방송·문

화외교 등이 한데 묶여 있다. 이 모든 분야가 제각각 지닌 개별성에 주목한다면 이와 같은

묶음에 회의를 표할 사람들도 적지 않으리라고 본다. 그러나 그것들이 추구하는 인간적 가

치와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공통성을 존중하면서 잘만 조화시킨다면, 그것이 일종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도 전혀 무망한 것은 아니다. 다만 시너지 효과를 높이자

면 이를 위한 철학적 원리와 효율적 행정이 제대로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여지

가 없다.

이에 너무나도 원론적이지만 기본적인 문제부터 다시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우선

무엇 때문에 행정당국이 문화에 관여해야 하는지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요구된다. 많은 학

자들이 동의하는 근거는 이른바 ‘외부효과’ 또는 ‘집합적 이익’이다. 즉 예술은 그것을

향유하는 사람들에게 즐거움, 활력, 그리고 교양 증진 등의 개인적인 편익 이외에도 미래세

대를 위한 유산 축적, 국가적 정체성과 위상 정립, 지역경제에 미치는 이익 증진, 예술 참여

자들의 사회적 개선, 그리고 전반적 혁신의 격려 등의 외부적 편익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외부효과들의 창출에 사용된 자원들이 가격체계의 합리화와 연결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시장 실패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공공자금의 예술 내지 문화 투여를

정당화한다. 이때 그 한계비용이 항상 평균 총제작비용보다 낮게 설정된다는 엄연한 사실이

감안돼야 한다. 아울러 소비자들이 시장가격으로 사기를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양을 사회

가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른바 ‘가치재 이론’도 함께 고려됨직하다. 흔히 우량주

택, 건강관리 외에 예술도 그 대표격으로 손꼽힌다. 이처럼 외부적 또는 집단적 이익을 갖는

재화라는 의미에서 예술작품이나 문화활동은 공공재적 성격을 갖는다.

이와 같은 시장 실패 원인이 정부의 문화 지원을 위한 근거가 된다고 보는 견해에 찬성한다

고 해도, 앞에 나열된 아홉 가지 현행 문화행정 영역 중 어느 분야에 우선권을 부여해야 하

는지가 문제가 된다. 이 때 우선적인 고려 대상은 공공재 내지 가치재적 성격이 상대적으로

강하면서도 시장 실패의 요인 역시 상대적으로 강하게 작용하는 분야라 할 만하다. 사실상

현행 문화행정 영역들 중 어느 것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 분야가 없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전체 예산 중 0.95 %에 불과한 문화관광부 전체 예산 규모를 획기적으로 늘려나가야

한다. 그러면서 세계적으로 문화예산이란 개념은 주로 문화재와 예술 분야(문화교육 포함)에

투입되는 예산을 지칭한다는 것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관광을 포함한 문화산업

분야는 중핵이기보다는 주변에 속한다는 것이다. 물론 거기에도 유형적 차이가 존재함은 두

말할 여지가 없다.

첫째 유형은 도서, 레코드, 사진, 미술작품 복제, 신문·잡지, 공예 등인데, 창조적인 예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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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발행인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아직까지는 개인기업이 압도적인 역할을 담

당한다. 나아가 이런 유형의 산물은 개별적으로, 그리고 자유롭게 획득 또는 사용되고, 상대

적으로 내구력이 있는 상품을 생산해낸다. 또한 이를 선호하는 사람들도 자못 선택적이다.

둘째 유형은 영화, 라디오, 텔레비전, 뉴미디어, 광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관광) 등이다.

첫째 유형과 비교할 때 이는 대체로 생산비용이 더 들지만 획득비용은 덜 드는 유형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해낸다. 아울러 그것들의 활용은 첫째 유형에 비해 덜 선택적이고, 그런

의미에서 좀더 수동적이다. 산물들의 수명도 상대적으로 짧은 반면, 일반대중은 비교적 고르

게 이에 접한다.

이처럼 문화산업은 전세계적으로 대개 다음과 같은 10개의 범주를 포괄하는 것으로 이해된

다. 즉, 도서, 신문·잡지, 음반,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뉴미디어 제품과 서비스, 사진, 미술

작품 복제, 그리고 광고가 곧 그것이다. 물론 공예와 관광이 주요 산업의 하나로 손꼽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아울러 자본주의체제가 확립된 사회에서는 유형문화재와 무

형문화재를 포괄하는 문화유산 전반과 여러 가지 예술작품들도 문화산업의 고려대상에서 배

제될 수 없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이와 같은 유형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인간적 가치의 고양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전

통적인 문화유산과 현대적인 예술작품들을 원천으로 삼아야 한다든지, 멀티미디어 전략에

의지하는 경향이 늘어난다든지 하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아울러 진흥을 위해 공

공기관의 개입이 당연시된다는 점 역시 공통적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사실상 그리 단순하

지가 않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문화산업들이 근대적인 문화정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려

면 반드시 다음의 목표들을 설정해야 한다. 1) 일반 공중의 문화에의 접근을 확대할 것, 2)

대중매체의 질을 개선할 것, 3) 다원적·창조적 작업을 발전시킬 것, 4) 기존제도들을 근대

화할 것, 5) 문화적 생산을 위한 잠재능력을 강화할 것, 6) 해당 국가가 문화적 독립성을 향

유하는 동시에 국경을 넘어서서 좋은 영향을 미치도록 보장할 것.

부연한다면, 중앙정부관서가 중심이 되든지, 아니면 그 밖의 공공기관, 자원, 협회, 전문조직

또는 기업이나 지자체 중 어느 것이 되든지 간에, 문화산업에의 공적 개입은 그것이 대체로

다음과 같은 근거 위에 확고히 설 때 정당화될 수 있다: 1) 경제적으로 취약하지만 문화적

으로는 중요한 가치들을 지원해야 할 필요, 2) 외국과의 경쟁에서 국내 산업들을 보호해야

할 필요, 3) 국가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행동을 통제해야 할 필요, 4) ‘공정한’ 국제경쟁

을 유지해야 할 필요, 5) 국가적 연구 및 혁신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할 필요, 6) 지적 소

유권을 보호해야 할 필요, 7) 문화산업상품의 특정한 내용 유형들을 통제해야 할 필요, 8)

과도한 기업 집중을 중화시켜야 할 필요, 9) 외국 산물들에 의한 과잉점유를 저지해야 할

필요, 10) 창조성을 보호하고 젊은 창조적 작가들을 위해 기회를 마련해야 할 필요, 11) 모

든 소비자들이 모든 종류의 산물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필요.

이를 근거로 문화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시장경제체제를 유지

하는 국가들의 경우에 비추어 좀더 일반화하고자 하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지적될 수 있

을 것이다.

첫째, 문화산업은, 적어도 시장경제사회에서는, 대중들에게 문화를 전달하는 주요한 통로가

된다. 제도적 경제적 변화들과 나란히, 기술공학 발달이 ‘문화’를 차츰 산업적 패턴에 따

라, 산업적 틀 안에서, 산업적 규모로 창조·생산·보급되도록 만드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문화산업들의 발전을 위해 정책결정자들을 보좌하는 능률적인 문화관계 국가적 기구 또는

국제적 기구가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문화산업들이 대다수의 인구를 위해 상징 및 가치의 주요한 원천이 되고 있고, 자라나

는 세대들을 위한 사회화의 주요한 동인이 된다는 점에서, 문화적, 경제적 또는 사회적 정책

목표들이 무엇이든지간에, 국가 및 국제적 정책 결정권자들이 ‘문화산업들’의 영향을 제

대로 평가할 수 있게 하는 믿음직한 정보와 전문지식을 필요로 한다.

셋째, 전체적인 산업적 산출에서 차지하는 몫이 아직 미미하다 할지라도, ‘문화산업들’은

막중한 경제적 효과를 지닌다. 경제적인 관점과 문화적인 관점 양자로부터 볼 때, 이는 우리

가 왜 합리적인 정책결정의 기초로서 정보와 전문지식을 확보해야 하는지를 설명할 추가적

인 이유가 된다.

넷째, ‘문화산업들’ 역시 산업이다. 시장경제사회에서 그것들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들에 의해 운영된다. 그러나 순전히 상업적인 기초 위에서 작동한다 할지라도, 기업이

‘문화’에 긍정적이고 의미있는 공헌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다. 문

제는 순전한 시장세력의 기능이 ‘문화’ 발전의 보장에 불충분하다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

이다.

IMF의 금융지원을 받고 있는 현상황에서 문화정책을 제대로 입안·실천하고자 할 때, 우리

로서는 전반적으로 문자 그대로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얻어야 한다는 원칙에 유념하

는 동시에, 앞에서 말한 기본전략들이 존중되지 않으면 결국 ‘문화저장고’가 텅 비어버림

으로써 ‘문화의 세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게 되고, 따라서 영원히 비창조적이고 외세

의존적인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 특집에

실린 논문들이 그와 같은 인식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믿으면서, 발간사에

가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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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최근 IMF라는 국제기구 및 그 주요 정책으로서의 구조조정(structural adju stment program s

or SAPs)이라는 용어는 한국인의 입에 가장 많이 회자(膾炙)되는 말이 되어버렸다. 구조조정

프로그램이란 IMF 및 세계은행 등으로부터 금융지원을 받은 채무국들의 채무이행과 관련하여

그들이 이행해야 할 ‘조건’들이며, 이러한 조건들은 주로 정부의 재정긴축, 무역 자유화, 그

리고 민영화의 동시적용을 원칙으로 하는 거시적인 프로그램으로서 IIMF 및 세계은행의 빚을

차용한 채무국들에게 적용되어왔다. 채권국가는 이 프로그램에 준해서 채무국의 중앙은행 및

재무 관련부처의 구조조정을 요청하게 되며, 이 부서에 대한 압력을 통하여 해당국가의 통화

량, 환율, 거시경제지표 등에 집중적인 통제를 가하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그동안 구조조정이라는 이름하에서 가장 큰 혼란을 경험한 부문은 교육·문화

를 포함한 사회복지 부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IMF-세계은행의 구조조

정은 잔인하게도 개발도상국들이 독립 이후 쌓아왔던 건실한 사회기반시설 및 사회, 문화, 교

육 등의 복지 부문을 다시 초기상태로 돌려놓았다. 다시 말해서 그동안 국가의 직접 개입과 지

원에 의해 구축되어오던 각종 사회·문화·교육 사업들이 긴축 재정으로 인하여 연속성을 가

지지 못하게 되었고, 대량 실업과 실질임금 축소는 국민의 전반적인 관심을 사회·문화·교육

으로부터 직접적인 생존의 문제로 옮겨놓았다. 문화시장에 대한 국가의 선별적 지원과 보호가

점차 줄어들고, 많은 부분이 시장의 기능에 맡겨지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IMF 감시체제가 끝난다고 해서 원점으로 복원되는 것이 아니다. 연구자는

이 글에서 IMF체제에 의해서 야기된 변화는 보다 총체적인 변화의 서곡에 불과하다는 점을 부

각시키려고 한다. 왜냐하면, 구조조정 프로그램은 국가 중심의 정치경제 단위를 넘어서 교류의

기본단위가 지구가 되는 현상, 다시 말해서 지구화(globalization)로 나아가는 과정을 보다 빠르

게 추동하기 위하여 고안된 하나의 과도기적 정책이기 때문이다. 문화정책과의 관련성을 논함

에 있어서도 그것을 IMF 혹은 구조조정으로부터의 탈피만을 논하기보다는 지구문화와 지역문

화의 갈등 및 그 가운데에서의 세계자본주의를 지탱하는 이미지의 생산이라고 하는 보다 거시

적인 맥락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IMF체제 이후에는 보다 본격적인 지구화시대를

맞게 되면서 문화시장도 그 영향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으로 일본문화의 전반적인 개방이 우리 대중문화시장에서 이루어진다. 이것은 기본 문화

정책에 있어서 그동안 국가가 가부장적인 선별권한을 발휘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의식을 선도한

다고 하는 과거의 패러다임이 힘을 잃고 모든 선택의 기제를 시장에 맡기겠다고 하는 새로운

생존방식을 드러내는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다. 결국 그 선택의 최종책임자인 문화수용자에게

모든 결정권을 내맡기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며, 이를 위한 준비를 지금부터 하지 않으

면 안된다. 즉, 문화수용자들의 문화의식 수준에 관한 보다 적극적인 교육이 필요하게 되며, 앞

으로의 문화정책은 일회성 교육에 의해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문화수용자들의 평생에 걸친

문화학습 과정에 있어서 기본 학습도구를 제공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는 점을 숙

지해야 할 것이다.



머리말을 마감하기 전에 한 가지 언급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연구자는 이 글에서 글

로벌리제이션의 번역어로서 지금까지 자주 사용되지 않았던 ‘지구화’라는 용어를 제안한다.

연구자가 ‘세계화’라는 말 대신 ‘지구화’라는 새로운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

다.

첫째, 우리나라에서 세계화라는 용어는 여전히 국제화라는 개념의 또 다른 표현에 다름아니

며, 이 점에서 관점 전환을 위한 새로운 용어의 필요성이 요청되고 있다.1) 1990년대의 세계화

는 대단히 정치적인 색채가 강한 ‘깜짝쇼’ 이상의 것이 아니었다. 결국, 우리사회는 국제화

라는 개념이 세계화로의 대체를 통해서 아무런 시각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으며, 더군다나

세계화라는 개념이 가지는 장밋빛 환상은 보다 엄밀하게 교정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둘째, ‘지구화’라는 개념은 단순히 개별 국가의 경계가 약화된다고 하는 정치경제적 의미

를 넘어서 환경·생태학적 의미를 그 안에 가미한다. 즉 자연조건으로서의 ‘지구’의 생태학

적 보존과 지속 가능한 발전(su 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의미를 그 속에 담고 있기 때문이

다. 근대사회의 발전은 조직적이고도 체계적인 지구 착취(exploitation of the earth)의 과정이었

다. 이에 반해서 최근 환경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남에 따라 기업 및 국가 단위에서의 자율적인

환경친화적 산업발전의 개념을 도입해가고 있다.

셋째, ‘지구화’는 ‘지역화(localization)’의 대칭어로서, 지구화를 논의할 때에는 지역화

의 활성화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지구’와 ‘지역’이라는 양축은 그동안 그 사이에 존재하

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던 국가의 역할을 분담하는 새로운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구와

지역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근대 이후의 국가, 시장, 그리고 시민사회의 관계를 다시 한

번 들여다보지 않으면 안된다. 우선 언급되어야 할 점은, 근대사회의 시작을 알리는 두 가지 사

회체제로서의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는 각각 시장과 국가를 전면에 내세운 반면, 어느 한번도 시

민사회의 본질을 그 내부에 품을 수 있는 여유를 갖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의

시민사회는 항상 시장에 대항하는 세력으로 치부되어왔고, 사회주의사회에 있어서 시민사회는

부르주아 사회의 산물로서 국가사회주의에 대항하는 존재로 인식되어왔다. 탈근대사회에 있어

서 ‘지구’라는 개념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민사회’를 상징하는 ‘지역’을 중심에 놓고,

그 ‘지역’들의 주체적 단위구성과 활동에 기반하여 구성되는 ‘총체성’으로서의 의미로 해

석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시민사회에 의해 주체화된 지역에 대한 대응개념으로서의 지구개

념이 설정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본다.

1) 세계화는 ‘개발국가의 개념이 약해지고 세계단일의 공동체로 확산되는 국제화의 상위개념’으로
정의되고 있다. 송희준, 1997, 세계환경의 변화와 각국의 동향, 노화준·송희준(공편), 「세계화와
국가경쟁력」, 나남출판, 16쪽.



Ⅱ. 구조조정 프로그램과 문화정책 :

국가주도 문화정책 지원방식의 종언 (終焉 )

최근 심각한 외환위기 속에서 강요되는 ‘구조조정 프로그램’은 세계은행(World Bank 혹

은 IBRD)과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혹은 IMF)의 합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1980년대 빈곤국가들에 대한 국제원조정책의 변화라는 물결 속에서 이들 국제금융기관들은 그

들이 규정한 일정한 정책 프로그램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새로운 국제원조질

서 시스템을 구축했다. 즉, ‘거시경제 안정화(m acroeconomic stabilization)’ 및 ‘구조조정

(structural adju stment)’이라는 이름의 프로그램이 IMF 및 세계은행에 의해 개발도상국에 강

요되기 시작하였고, 1980년대와 1990년대 초를 중심으로 주로 사하라사막 이남 지역에 위치한

아프리카 국가들 및 라틴 아메리카의 여러 나라들을 통하여 실험되어왔다(Ilon, 1994).

그동안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득(得)과 실(失)에 관한 연구들을 통하여 다수가 동의하고 있는

점은 그 프로그램이 지나치게 해당 국가의 목을 조르는 반면, 그로 인한 경제회생 성공률은 상

당히 저조하다는 것이다. 예컨대 해리건과 모슬리(Harrigan & Mosley, 1991)의 1980-1987년 간

의 세계은행의 구조조정 프로그램 시행에 대한 평가에 의하면, 세계은행의 각국에 대한 대출

방식에 있어서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덧붙이는 것이 해당 국가의 GDP 상승에 거의 기여하지

못하였다. 브래드셔우(Bradshaw, 1991)는 그의 「지구적 종속성의 심화: 외채, 구조조정, 그리

고 제삼세계 저발전」이라는 논문에서 국제기구들의 구조조정 정책이 제삼세계 경제성장 및

삶의 질 향상에 역기능으로 작용해왔음을 실증적인 자료를 토대로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 서

머스와 프릿체트(Summers & Pritchett, 1993)의 연구는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기본철학이 인본

주의적 정신을 무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로서, 예컨대 빈곤층의 빈곤을 더욱 가중시키고 정부의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가차없이 삭감하도록 종용하여왔다는 사실적인 증거를 보여주고 있다. 아

노브(Arnove, 1996)는 이 프로그램이 한 국가 내에서의 사회계급 간의 격차를 얼마나 심각하게

심화시켜왔는지에 대하여 실증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그는 1980년대의 브에노스 아이레스

의 경우, 전체 인구의 25퍼센트에 해당하는 극빈층의 실질임금이 15퍼센트나 하락하게 되었던

반면 5퍼센트의 최상위 부유층의 실질임금은 20퍼센트 가량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보

고하였다.2)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는 점으로, 구조조정의 부작용은 해당 국가의 자율적 통

화체계의 붕괴를 통해 더욱 가속화되는 양상을 보여왔다는 사실을 지적해야 할 것이다. 구조조

정 프로그램은 해당국의 통화가치를 급격하게 떨어뜨림으로써 실제임금 수준을 하락시키고, 따

라서 달러로 표시된 노동임금수준, 즉 생산에 있어서 투입되는 임금요인을 떨어뜨린다. 이 부

분은 대개의 IMF협상에서 우선적으로 전제되는 것이었다. 사실상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해당

2) 이러한 반민중적, 반사회적, 반문명적 상황에 대하여 사회 저변에서 일어난 저항운동의 광범위함에
대하여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영국의 대처수상 체제 아래에서의 노동자들의 저항, 1989년 베네주
엘라 카라카스에서의 반IMF 폭동, 튀니지아에서의 1984년 생활고에 저항한 시민저항운동, 1989년
나이지리아에서의 반구조조정 학생 폭동에 대한 군사진압, 모로코에서의 1990년 국가의 IMF개혁에
대한 민중저항과 광범위한 스트라이크, 멕시코에서의 1993년 치치아파 원주민들의 저항운동, 1993
년 러시아에서의 대정부 시위 등, 그 예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국가의 노동실질임금 수준은 많게는 서방 선진국가들의 70분의 1 수준 이하로 떨어지게 되며,

그만큼 빈곤층의 빈곤화는 가속화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1980년대 중반부터 여성인권에

대한 심각한 위기 및 환경파괴 등의 구조조정의 영향은 세계 여러 곳에서 보고되고 있다(Elson,

1989; Gladwin, 1994; Riphenburg, 1997).

구조조정 프로그램이 낳은 여러가지 부작용 중에서 이 글이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비경제(非經濟) 부문에 미친 영향이다. 즉,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제삼세계가 쌓아온 사회복지,

교육, 문화, 보건 분야의 전반적인 붕괴 과정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 이들 국가에 있어서 내

수 구매력의 급속한 붕괴와 기아 및 빈곤의 증가는 수많은 병원과 학교, 그리고 문화기관들의

폐쇄를 가져왔다. 이에 따라 과거 이미 극복되었다고 믿어졌던 질병과 전염병들, 예컨대 결핵,

말라리아, 콜레라 등이 다시 번지기 시작했다. 또한 학교의 폐쇄는 비문화율의 증가를 가져왔

고, 이것은 문자생활 및 기본적인 문화생활로부터의 격리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수요·공급 매

카니즘에 있어서 대단히 탄력적인 특성을 가지는 문화시장은 이로 인하여 급속하게 냉각되고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구조조정 프로그램이 원하는 것은 그동안 국가가 경영하고 투자하는

공공 부문을 해체하고 그 대부분을 민영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기 때문에 정부가 공공 부문

을 통해서 직접 개입하는 방식은 가능한 해결책이 아니다. 모든 것은 시장의 기능에 맡겨져야

했고 보건, 교육, 문화 영역에 있어서의 민영화(privatization)는 그 유일한 대안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문화의 생산, 전달, 그리고 소비라는 측면에 국한하여 볼 때, 결국 시장 중심의 문화전

달 방식은 그동안 국가가 문화결핍모델(cultural deficiency m odel)에 입각하여 가부장적 보호

자로서의 국민문화정책을 펴온 것에서부터 지구 단위로 펼쳐진 문화시장과 문화산업이라는 구

조 안에 존재하는 문화수용자의 결단과 선택, 책임으로 그 중심축이 전이하게 되는 결과를 가

져왔다.

Ⅲ . 지구화 현상의 이해

앞에서 잠시 설명한 것처럼, 사회 전반적인 부정적 영향과 그에 대한 저항을 무시한 채 구

조조정 프로그램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세계 금융기구들의 의도는 구조조정 프로그램 자체에

있지 않다. 오히려 구조조정 프로그램은 제삼세계의 경제를 서방 선진국들이 설정한 한 가지

형태의 경기규칙, 즉 지구화(globalization)라는 경기 방식을 통합적으로 적용하려는 시도의 첫

걸음인 것이다. 비록 각국의 경제 상황과 국민정서가 상이하다고 하더라도 구조조정이 요구하

는 ‘조건’들은 이러한 상이성을 넘어선 하나의 틀속에 모든 지구인들을 몰아넣는다. 그리고

채권기관으로서의 국제기구들은 시민사회의 목소리에 영향받지 않고 직접통제되는 부속기구를

채무국 정부에 두게 됨으로써 초국가적인 감시자, 혹은 ‘지구정부’의 역할을 떠맡게 되는 것

이다.3) 말하자면 구조조정을 통하여 세계의 시민들은 지구화라고 하는 게임 속에 강제적으로

3) 이러한 통제방식은 1995년 WTO(세계무역기구)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보다 새로운 힘을 얻게 되었



편입되게 되는 것이다.

지구화(globalization)란 초국가적인 감시자로서의 ‘지구정부’의 출현과 그 아래 통합된

‘지구경제’ - 생산, 분배, 소비의 일원화 - 및 그 체제적 정서를 감싸안는 환상(fantasy)에 기

반한 ‘지구문화’의 이미지가 창조해내는 새로운 삶의 질서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현재

IMF체제를 극복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지만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전제는 우리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 교육 등의 각 분야에 영향을 주는 지구화 현상의 의미를 올바로 파악하고 그 배후

에 존재하는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구화 현상은 분명히 바람직한 현상이라

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그것이 피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현

상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점이다. 남은 과제는 이 현상의 본질이 무엇이며 그에 대

하여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것이다. 특히 이 논문과 관련하여 볼 때 지구화 현상이 문화영

역에 가져다주는 변화의 양상을 정확히 읽고 그에 대한 적절한 대응전략을 구상하는 것이 필요

하다고 믿는다.

지난 수십년 간 문화영역에 관한 논의에는 두 가지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 그중 하나는 근

대사회에서의 경제결정론(economic determinism), 즉 경제가 문화를 결정한다고 하는 일방적

시각이 현대문화 연구에 관한 담론의 형성과 더불어 붕괴되기 시작하였으며, 최근의 포스트모

던적 시각에 힘입어서 문화영역의 자율성 및 그 자체가 실천력을 가지고 경제구조의 변화를 추

동할 수 있다는 적극적인 시각으로의 전환이 눈에 띄기 시작하였다는 점이다(Agger, 1996). 이

것은 최근 정보화 사회의 경향성에 의해 더욱 가속화되어가고 있다. 즉, 문화산업이 만들어내

는 이미지가 물적 생산의 방향성 및 그 소비욕망을 이끌어나감으로써 오히려 문화영역이 경제

영역의 결정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다. 요컨대 지구문화가 창출해내는 세계자

본주의의 이미지가 그 체제 내에서의 물적 생산의 기본동인으로서 그 방향을 주도해나가고 있

다는 점에 대한 재발견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의 특징은 이러한 지구적 이미지 생산의 주역으로서 문화시장이 그 중심축을 차지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동안 문화영역을 추동해온 세 가지 힘, 즉 국가, 시장, 그리고 시민사

회 중에서 최근 국가의 영향력과 의미가 과거 어느때에 비하여 퇴조해가는 반면에 시장과 시민

사회가 문화생산과 전달과정, 그리고 소비창출 과정에 보다 깊숙이 관여하게 된 것이다. 한편

에서 볼 때 시장은 그 자체가 지구화되어가는 특성 속에서 지구 문화시장을 탄생시켰고, 그 안

다. IMF와 세계은행, 그리고 WTO라는 세 가지 국제기구들의 연합은 보다 효과적이고 치밀한 대
제삼세계 감찰(監察)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으로서 이러한 삼두마차 격인 국제기구들의 맨 선두에는
워싱턴의 자유주의라고 하는 정치적 힘과 뉴욕의 신고전경제학이라고 하는 경제적 이데올로기가

포진하고 있다. 제삼세계의 주권국가들은 워싱턴에 거점을 둔 이러한 국제기구들이 제안하는 소위
정책구조 페이퍼(policy framework paper or PFP)에 동의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IMF와 세계은행
간에는 묘한 분업 내지는 협업이 존재한다. IMF는 먼저 주요한 정치적 협상 과정에서 환율과 정부
예산 등의 조정에 관여한다. 이러한 조정에 의해 만들어지는 소위 IMF 감시활동(IMF surveillance
activities)의 결과가 차후정책의 기초자료로써 사용된다. 세계은행(World Bank)은 한걸음 더 나아가
서 해당 국가에 상주하는 대표부를 동원하여 보다 기술적인 차원의 활동을 벌인다. 주요 경제정책
이외의 사회개혁, 예컨대 보건, 교육, 산업, 농업, 교통, 환경 등 그에 부수되는 거시사회 정책에 대
한 간섭은 주로 세계은행에 의해 이루어진다. 1980년 이후 세계은행은 그들의 주요 활동의 하나인
공공지출보고서(Public Expenditure Review/PER)를 통해서 각국의 활동을 세밀하게 주시하고 관찰
해왔다. 이것이 그들의 사실상의 기술적 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원천자료로 사용되어온 것이다.



에서 지구문화는 지역적 특성과 맥락에 상관없이 ‘최고의 환상을 약속하는’ 신화로서 지구

체제로서의 자본주의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제일담론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다

른 한편에서 그러한 지구문화상품이 가지는 시장논리를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힘으로써 시민

사회의 역할이 보다 중요해지면서 이른바 지역문화를 주도하는 주체로서 등장하게 된다. 이러

한 두 가지 문화영역에서의 특징을 종합하여 볼 때, 트렌드(Trend, 1992)의 다음과 같은 주장은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지구문화현상의 정곡을 찌르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과거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고 하는 두 가지 모형 사이의 ‘보이는’ 대립은

사라지고 자본주의가 지구 전체의 대표적인 시스템으로 자리를 잡게 됨으로써 그 정당성에 대

한 논의는(혹은 정당화 그 자체는) 문화적 담론의 영역으로 넘겨지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문화

영역은 세계체제로서의 자본주의를 대표하는 지구경제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담론과 그에 대한

대립적인 담론으로 양분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대립적인 담론은 시민사회의 지역 중

심적인 참여 지향성에 의해 지지되고 있다고 보인다.

문화시장이 그동안 지구 단위의 다국적기업으로 성장하면서 거대구조를 획득하게 된 과정

을 이해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 예컨대 지난 30여년 동안 세계의 거대 출판사들은 이합

집산을 통하여 다국적 병합과 지구 네트워크의 구축을 경험하여왔다. 1960년대부터 서서히 전

자제품을 생산하던 거대기업들, 예컨대 IBM, ITT, 리튼, 웨스팅하우스, 제록스, GTE 등이 베이

비 붐 세대들이 메운 교육시장에 뛰어들었고, 컴퓨터와 주변기기 제조회사들도 교과 내용에 적

합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내기 시작했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매스 커뮤니케이션 회사들이

소위 ‘대중판’ 서적들을 취급하기 시작했으며 이들 미국 출판사들은 얼마후 다시 외국의 미

디어 거대기업들에 의해 인수되기 시작했다. 예컨대 호주 출신 루퍼트 머독(Rupert Murd och)

은 미국의 하퍼 로우 출판사를 그의 거대 기업으로 흡수하였고, 독일의 하헤테(Hachette)는 미

국대사전을 펴냈던 글로리어 출판사를 인수했다. 영국의 거대 출판기업인 피어슨(Pearson)은

바이킹, 펭귄 등의 대중출판사들을 인수했고, 로버트 맥스웰은 맥밀런을 인수했다. 이러한 과정

을 통하여 출판업은 지구 산업이 되어갔으며, 출판되어 나오는 문자정보들 역시 ‘지구문화’

로서의 환상과 사랑과 욕망을 세계에 전파하는 전도사 역을 시작했다(Barnet & Cavanagh,

1994).

또한 대중음악계도 이와 유사한 과정을 통해 단일 시스템으로서의 지구문화산업으로 자리

를 잡아가기 시작했다. 거대 음반회사들을 통해 배출되는 대중가수와 음악들은 예컨대 코카콜

라나 말보로처럼 세계적인 브랜드의 성격을 가지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 시장은 지구

문화시장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예컨대 영국계 비틀즈나 롤링 스톤즈가 지구적 상

품으로 등장한 것도 다름아닌 미국의 지구 음반시장을 타고 가능한 것이었다. 매스 미디어 부

문에 있어서도 위성방방송과 케이블 TV를 통해 MTV는 전세계로 퍼져나가고 그 성공에 힘입

어 VH-1이 다시 등장했다. 세계의 음반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BMG는 예컨대 브라질 청소년 인

구를 대상으로 55퍼센트의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그 조직 형태에 있어서도 매스 미디어

는 종합정보·미디어 산업의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 예컨대, 다국적기업으로서 지구 전체를 상

대로 비즈니스를 벌이는 워너(Warner) 같은 경우 그 산하에 CNN을 비롯하여 다양한 잡지사



들, 예컨대 Time, Money, Fortune, People 등을 거느리고 있는 하나의 거대조직의 형태를 띠는

것이다.

최근 컴퓨터를 통한 디지털 음악의 등장은 기존의 아날로그 오디오 중심의 음악시장에 큰

변화를 주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떠돌아 다니는 MP3 파일들과 realplayer를 통한 오디오, 비디

오 파일의 전파는 지구 문화시장의 범위를 확대할 뿐만 아니라 그 순환 속도를 배가시키는 효

과를 가져왔다.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타이타닉(Titanic) 영화가 아카데미상 11개 부문을 휩쓰

는 장면을 TV를 통해 보고, 인터네트를 통해 확인하고 전자신문을 통해 보고 읽는다. 이러한

지구 문화상품은 새로운 인프라에 의해 확대 재생산되는데, 예컨대, 하드웨어 생산체제로서의

IBM PC의 클론들은 세계 많은 국가에서 동시적으로 생산되고 있고, 그 안을 채우는 수많은 소

프트웨어들은 다국적 생산체제를 통하여 인도나 기타 제삼세계에서 주문제작되고 있다. DVD

의 보급은 앞으로 지구 문화시장의 많은 부분을 컴퓨터에 통합된 기제로 흡수시킬 것이다.

바네트와 카바나(Barnet & Cavanagh, 1994)는 그들의 대중적인 저서인 글로벌 드림스

(Global Dream s) 를 통하여 이러한 지구 문화시장의 본질을 명쾌하게 설명해주고 있다. 그들의

저서 속에 나타난 지구화의 특성은 다음의 네 가지로 요약되고 있다: 지구 문화시장(global

cultural bazaar), 지구 쇼핑몰(global shopping m all), 지구 공장(global workplace), 그리고 지

구 금융 네트워크(global financial netw ork). 이중에서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은 지구 문화 시

장에 대한 이들의 날카로운 지적이다. 교육과 문화 부문에 있어서 커다란 변화는 ‘지구적 꿈

(global dream s)’을 확산하는 데에 전위대 역할을 수행하는 제반 문화상품 및 문화산업으로서

의 텔레비전, 영화, 라디오, 대중음악, 잡지, 티셔츠, 게임, 장난감, 그리고 주제공원들을 비롯한

모든 종류의 커뮤니케이션 수단들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그리고 범지구적인 단위에서 동원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기업화된 문화적 이미지들을 통해서 세계인구는 동일한 매체를

통하여 동일한 이미지를 가지고 동일한 꿈을 꾸게 되는 것이다. 록 스타들과 헐리우드 및 블록

버스터 비디오 등은 참으로 범지구적 문화산업의 산물들이다. 나아가서 위성방송과 케이블 텔

레비전, 그리고 녹음기, 컴퓨터 등을 통하여 이러한 이미지들은 급속도로 공유되고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람과 사람의 관계 및 의사소통의 대부분이 이들 이미지를 수동적으로 수용

하는 행태로 변화되었고, 자율적이고 지역적인 의미담론의 생산은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 이미

국가나 지역 단위의 문화생산 및 교육과정들은 이러한 지구적 산물에 떠밀려 자신의 입지를 잃

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미지는 나아가서 지구 쇼핑몰 및 지구공장이라는 매커니즘을 통하여 생산, 유통,

소비되고 있다. ‘지구적 꿈’으로 표현되는 지구문화 이미지는 상품이라는 외형속에 담긴 의

미의 형태로 지구 쇼핑몰에 등장한다. ‘지구인’들은 이 쇼핑몰에서 지구 상품을 구매한다.

지역적 백화점의 수준을 넘어선 월마트의 새로운 상품 판매전략, 네트워크 판매 방식, 그리고

인터넷을 이용한 가상쇼핑 서비스 등을 통하여 지구 쇼핑몰은 일사천리로 지구 전역을 장악하

고 있다. 이러한 상품들은 이른바 지구 공장에서 제조되는 것들이다. 지구 공장은 세계 각국에

서 분업적으로 생산된 부품들을 조립해낸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날의 도요타는 일제 자동차

가 아니며 소니 텔레비전은 브라질, 태국, 말레이시아, 혹은 중국 제품이다. 이른바 ‘Made in



Korea, Made in USA’ 등이 의미를 상실하는 대신 ‘Made in Globe’라고 표현해야 할 만한

가상조직(virtu al organization)과 지구 전체를 연결하는 생산라인으로 특징지워지는 생산체제

가 과거의 국가와 지역을 배경으로 한 산업사회의 생산체제를 대체하고 있는 것이다. 더 이상

도요타, 코카콜라, IBM 등의 존재를 ‘다국적 기업’이라고 부르는 것조차 그 타당성이 의심되

고 있다. 이들 기업들에 있어서 더 이상 ‘국가’라는 의미는 부적절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영

문 표기에 있어서 이들 기업을 지구재벌(global corp oration) 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들 기업들

이 지구 전체를 총체적인 사업 단위로 묶어서 활동하는 것을 표현하는 말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재벌을 키워주고 특혜를 주었던 것이 국가였다면, 이제

IBM이나 모토롤라를 키워주고 그 뒤를 받쳐주는 것은 다름아닌 IMF나 세계은행(World Bank)

등의 지구 금융기구들이다.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 시절 루즈벨트는 그가 원하는 대로 경제정

책의 독점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거대한 국가 주도 프로젝트로 소비를 창출하는 여유를 보일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제삼세계는 그러한 여유를 가지지 못한다. 경제정책의 주인

은 이제 국가가 아니라 그 위에서 감시하고 있는 지구 금융네트워크이기 때문이다. 국가들의

머리 위에 있는 지구 금융네트워크들, 예컨대 국가 단위로 비유해서 말하자면 종합금융사나 제

도권 금융사들로서의 국제신용평가회사들(예컨대 무디스 등), 비자카드, 마스터카드 등이 새로

운 형태의 화폐와 신용질서를 창출하면서 모든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투자의 범위는 이제 각

국의 경계를 순식간에 넘나든다. 한국에 있던 금융자본이 몇초만에 태국이나 영국으로 이동한

다. 이른바 지구공장의 주주들은 바로 지구 금융네트워크를 통해 존재하는 ‘지구인’인 것이

다.

Ⅳ . 지구화와 문화담론 :

환상과 리얼리티를 중심으로 한 시장논리와시민사회운동의대립

지구화는 기본적으로 국내 시장을 지구 전체의 시장과 수위를 맞춤으로써 상품은 물론 금

융상품의 자유로운 국가간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문화, 교

육 산업에 있어서도 외국 자본과 다국적 문화산업의 진출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다. 벌써부터

머독의 국내 진출이 발표되고 마이클 잭슨의 오락산업 투자가 가시화되고 있다. 이것은 비단

외국 문화산업, 교육산업이 국내에 진출한다는 평면적인 의미를 넘어서, 외국과 국내를 막론하

고 교육·문화 부문에서 중심적 위치를 차지할 문화의 내용 및 그 전달구조가 무엇이 될 것인

가라는 질문이다. 앞에서 잠시 언급한 바와 같이 그러한 문화의 내용은 국가에 의해 결정되기

보다는 지구 문화시장의 요구와 추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이러한 지구문화가 만들어내는 이미지는 지구 쇼핑몰의 상품 판도를 결정하는 힘으로 작용

하게 된다. 왜냐하면 오늘날 소비자는 물적 상품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붙박힌 이미

지를 구매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중국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도 소니를 선호하고, 동일한

상품일지라도 나이키 상표가 붙은 제품을 선호하는 등의 현상은 오늘날의 물적 상품에 대한 욕

구가 사실은 그 안에 담겨 있는 이미지와 지위와 욕구의 구매에 다름아님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 가운데에서 고급문화도 대중문화처럼 지구 문화시장의 논리에 의해 그 가치 및 생산·분배



기제가 결정되어 나갈 것이다. 다시 말해서 고급문화도 지구 문화산업이 가정하는 시장에서 살

아남는 것 중심으로 재편되어나갈 것이다. 점차 고급문화와 대중문화의 차이에 대한 본질적인

논의가 그 힘을 상실하게 될 것이며 과거 리비스 주의와 같은 고급문화 옹호론도 이와 함께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최근 타이타닉 영화를 통해 선박 크루즈 고객이 15% 증가했다는 보도를 접하고 보면, 문화

소비자들의 관심은 영화속에 담긴 1,500명 이상의 익사자와 사회계층 차별성 등의 ‘리얼리

티’보다 비현실적이고 픽션에 기반한 사랑 이야기로서의 ‘환상’이었다는 것이 쉽게 입증된

다. 이러한 환상은 디즈니, 헐리우드 영화, 록 음악, 파리 패션, 프로 스포츠 등을 통하여 빠른

속도로 생산되고 유통, 소비된다. 문화시장은 더 이상 정초주의 혹은 가치 중심적인 문화관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문화의 존재양식은 크게 지구적 단위의 ‘욕망 혹은 환상의 문화(global

culture of pleasure)’와 지역 시민사회에 기반한 ‘삶의 문화(local or aboriginal culture of

reality)’의 두 가지 흐름으로 양분될 것이다. ‘환상문화’는 지구상품으로 개발되어 전지구

인이 동시에 즐기게 되는 욕망의 문화로서 시장매커니즘에 의해 재생산된다. 반면에 ‘삶의 문

화’는 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삶의 구체성에 관한 문화양식으로 삶의 치열한 전장을 그대

로 드러내는 모습을 가지는 리얼리티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시민사회의 자율적 가치

판단과 가치생산을 통해 창출된다. 이러한 지구문화와 지역문화 연속성, 즉 삶의 체험에서 시

작하여 욕망의 환상에 이르는 문화의 다양성은 이후 지구시대의 문화전개의 두 축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문화와 지구문화의 이러한 차이점은 서로 대립되는 것이라기 보다는 상보적인 관계속

에서 융해될 것으로 보인다. 삶의 리얼리티 없는 환상은 공허하고 환상이 없는 리얼리티는 삭

막하기 그지없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의 진원지가 어디이건 간에 어느 한 가지 요소가 제외된

문화 형태는 진실성을 상실하든가, 아니면 상품성을 상실하는 어느 한 가지의 결핍속에서 사상

되어갈 것이다. 문제는, 어떻게 이 두 가지가 조화롭게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시장매커니즘과

시민사회의 견제방식의 연결고리를 만들어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실제

적 문화소비자들이 이 두 가지 종류의 문화가 가지는 본질을 이해하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

도록 하는 안목과 능력을 길러줄 것인가에 있다.

Ⅴ . 문화학습 : 삶을 담지한 평생학습을 향하여

버밍엄 학파를 이끌었던 호가트, 헐, 윌리암스 등은 문화를 단순히 고급문화의 작품들과 지

식들의 저장고가 아니라 우리를 인간으로 만드는 지식과 체험된 경험의 인류학적 총체로 정의

한다(Agger, 1996). 그동안 문화교육은 문화의 생산과 전달, 그리고 수용체제의 순환체계에 있

어서 오직 문화 전달이라고 하는 대단히 제한적이고 수동적인 역할만을 부여받아왔다. 이 맥락

에 있어서 문화란 이미 고급문화에 의해 생산되고 일반대중에게 던져진 절대성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문화교육자들은 문화 결핍(cultural deficiency)을 경험하고 있다고 가정된 일반대중에

게 그러한 절대성을 전파해야 한다고 하는 결벽증에 사로잡혀 있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민중이



생산해낸 삶의 경험으로서의 문화는 그 가치를 평가절하당하는 수난을 겪어야 했다. 그동안 간

과해왔던 점은 삶의 총체적 경험으로서의 문화는 일반대중의 일상생활의 삶속에서 생산되어

나오는 살아있는 경험을 문화양식으로 받아낼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어야 한다는 점이었다.

지금까지의 문화교육은 일반 대중의 삶과는 구분되는 ‘외부로부터의 주입’으로 여겨져왔

으며, 절대적 문화 내용의 전달 대상으로 전락한 민중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한 교육은 그들 자

신의 삶속에서 가져야만 하는 문화의 자율적 생산권의 박탈에 다름아니었던 것이다. 즉, 고급

문화를 하나의 원형(prototype)으로 놓고 학습자의 사회적 맥락에 관계없이 그것을 모방하거나

재생산하는 데에 주안점이 두어져왔던 점을 부정할 수 없다. 이러한 생명력없는 문화 전달은

지식과 경험의 총체로서의 문화를 대중의 일상생활로부터 괴리된 ‘특별한 어떤 것’으로 인

식하도록 유도하였다. 이러한 고급문화와 대중의 삶의 양식 사이의 간극이 낳은 문화 화석화

혹은 소외 현상은 대중의 문화에 대한 무관심을 초래하였고, 그 틈새를 비집고 지구문화의 상

품적 특성이 우리 일상생활의 거의 대부분을 점유해버렸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대중의 욕구

를 자극하며 들어오는 지구상품문화의 끊임없는 환상을 우리는 단순히 ‘대중문화’라고 치부

해버렸던 것이다.

그러한 ‘대중문화’가 지구문화가 되어버린 오늘날, 그 부정적 측면을 보완할 수 있는 대

안으로서 다시 고급문화 중심론을 들고 나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오류라고 믿는다. 오늘날 문

화양식 간의 갈등은 앞에서 밝힌 것처럼 지구문화와 지역문화의 대립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이

점에서 대중의 삶의 경험은 자생적인 문화 형식을 가지는 지역문화로서 ‘생산’되고 ‘공

유’되어야 하는 것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대중의 생활세계에 대하여 ‘외계적인’ 문화 전달

과정을 통해 강요되는 고급문화와 대중문화라는 두 가지 도식 및 그 구도 안에서 열심히 고급

문화의 우월성에 대하여 전도하는 문화교육 방식은 그 의미를 잃고 있다고 보인다. 연구자가

보기에 앞으로의 문화교육의 방향은 대중의 삶이 투영된 ‘삶의 문화’가 지역을 중심으로 하

는 시민운동의 형태로 조형되어 나갈 수 있는 여지를 넓혀나가는 것이며, 이 점에서 문화교육

은 ‘내용’이나 ‘소재’의 전달에 있지 않고 대중의 삶이 가지는 의미의 지평을 넓혀가면서

그들의 관점과 삶의 소재들을 구체적인 문화 형식의 그릇으로 담아낼 수 있는 지역 중심의 문

화 생산과정에 주안점이 두어져야 할 것이다.

이상의 논의에 기반하여 앞으로의 ‘문화교육’이 가져야 할 특성에 대하여 몇가지 부연하

며 이 글을 마치려고 한다.

첫째로, 문화교육은 문화적 원형을 밖으로부터 가져오는 주입식 모형에서 탈피하여 자신의

삶속에 잠자고 있는 삶의 문화의 원형을 발견해내는 일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믿는다. 전문가가

제작하는 문화 형식만큼이나 아마추어로서의 자신들의 이야기가 담긴 문화 형식이 소중히 여

겨지고 함께 공유될 수 있는 분위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문화교육은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시민운동의 특성을 가져야 한다고 믿는다. 이를 위

해서는 문화를 ‘교육한다’라고 하는 계몽주의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입장에서 한 단계 내려와

대중의 집단적 삶 속에서 공유되고 있는 가치와 삶의 양식을 문화 형식을 갖춘 형태로 생산해



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학습하도록 조력하는 문화교육자들의 자세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문화를 전문가가 비전문가에게 ‘교육’한다는 개념으로부터 공유된 가치 속에 살고 있는 한

공동체의 삶의 양식을 배워가는 학습자의 입장이 우선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이러한 문화학습은 우선 지역문화의 이해에서 출발한다. 지구화(globalization)라는 개

념이 지역화(localization)와의 균형속에서 발전해나갈 수 있다는 점은 앞에서 이미 설명하였다.

만일 지구 문화상품이 거대기업들에 의해 생산·분배되는 체제로 간다면 지역문화는 주민들의

자발적이고 비영리적인 자기표현 및 그 공유 양식에 의해 전개되어갈 것이다. 앞에서, 지구문

화가 ‘환상(fantasy)’에 기반한 문화라면 지역문화는 ‘경험(experience)’에 기반한 문화로

서 삶의 사실적이고 구조적인 측면들을 문화적 표현에 의해 생산해낸 것이라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지역문화는 상품이기 이전에 삶 자체의 성실한 표현이며, 시민사회의 담론이다. 이 점에

서 지역공동체와 시민사회가 문화산업에서 차지해야 할 중요성과 위치가 발견될 수 있는 것이

다.

넷째, 이를 위해서 우선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지역의 문화 일꾼들(cultural workers)의 양

성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 일꾼들은 우선 지역문화를 창출하고 그것을 그 지역인들의 공동체

적 삶속에 접목함으로써 지구문화가 가지는 환상적 특성으로 인하여 삶의 진솔성과 진실성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즉, 지구 문화상품이 가지는 환상과 허구성

에 대한 철저한 분석에 더하여 실제로 살아가는 인간 삶의 구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삶

의 문화’를 정착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촉매자들이 필요한 것이다. 문화 일꾼들은 또한 지구화

가 촉진하게 되는 국가 이데올로기의 약화를 대체할 수 있는 문화적 끈, 혹은 최소한의 국가 단

위 공동체 유지를 위한 문화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일을 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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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1997년 12월 3일은 한국 현대사에 있어서 잊혀지기 힘든 날의 하나로 오랫동안 남게 될 것

이다. 이날 한국은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 IMF)으로부터의 긴급구제금융

을 받는 한편, IMF가 제시하는, 넓게는 한국의 국가경영, 좁은 의미로는 경제운용에 대한 요구

조건(conditionalities)을 전폭적으로 수용하기로 결정하였던 것이다. IMF로부터의 긴급구제금

융의 수용은 한국 사회와 경제의 비약적인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던 제반

개혁이 마침내 실시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

이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에게 필요한 개혁이 외압에 의해서야 비로소 실천에 옮겨지게 되었다

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IMF 구제금융의 수용은 불명예스러운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러한 측면에 덧붙여 IMF 구제금융의 도입은 한국의 거시경제 운용권을 사실상 IMF에 양도함

으로써 근대 민족국가의 기본 속성인 주권의 행사에 중대한 제약을 초래한 사건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IMF 지원체제의 극복은 이 시점에서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절실한 과제가

되고 있으며, 최근 이를 위한 다양한 차원의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방안들

도 제시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한국의 문화외교라는 시각에서 IMF 구제금융체제 도입과 극복

이라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국가가 대외적 활동영역을 확대해 나감에 있어서 문화외교가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는 일반론적인 주장은 이미 당연한 것으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더욱이 교통·통신의 발달

과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역동성이 지구를 하나의 공동체로 급속하게 통합시키는 세계화 과정

속에서 각 민족국가들은 자국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해야 하는 필요성을 더욱 절실하게 인식

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체계적인 문화외교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세계화

의 급속한 진행에 덧붙여 IMF 지원체제를 맞이하게 된 한국의 경우 적극적이고도 체계적인 문

화외교의 필요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글은 한국의 외환위기 발생의 문화·심리적 요인들을 살펴보고 IMF 지원체제의 성공적

인 극복을 위한 문화외교의 필요성과 그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글의

첫 부분에서는 IMF 지원체제의 도입이 우리 사회에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간략하게 정리

하고 있다. 이는 IMF 지원체제 도입 및 극복에 있어서의 문화·심리적 요인의 중요성을 이해

하기 위한 선결작업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이 글은 다음에서 한국이 IMF 구제금융을 도입하게

되는 배경 및 그 과정을 고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 글에서는 국내외 실물경제 차원의 요

인뿐만 아니라 문화·심리적 요인들도 검토하고 있다. 이 글의 셋째 부분에서는 IMF 구제금융

체제를 조속히 극복하기 위한 문화외교의 필요성과 그 중단기적 목표를 논의하며, 이어서 그와

같은 목표의 달성을 위한 문화외교의 방향과 그에 따르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Ⅱ. IMF 지원체제 도입의 의미

IMF 구제금융체제 도입이 한국 사회에 대해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는 보는 입장

에 따라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지적될 수 있는 것은

IMF 지원체제의 도입이 반드시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만 평가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다. 예를 들어 IMF 지원체제의 도입은 한국 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즉 지난 수십 년 동안 높은 인플레이션 아래서 운영되어 왔던

한국 경제의 낭비적 요소들은 IMF가 요구하는 초긴축적인 재정 및 통화정책을 통하여 제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국 경제는 그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결정적 계기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방만한 재무구조를 구조적 속성으로 하는 대기업 또는 재벌의 구조조정은 국민

경제 전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1)

IMF 지원체제의 도입은 정치부문에 있어서의 긍정적 효과도 수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IMF 구제금융체제의 도입은 경제적 효율성의 제고와 함께 정치적 합리성과 공정성의 제고라는

차원에서도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제까지 한국의 정치발전을 위한 노

력은 소위 직선제의 도입이나 정권교체의 실천 등 주권재민 원칙의 실천과 관련되는 거시적 목

표의 달성에 치중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목표는 정치과정상의 수많은 우여곡절

을 경험한 끝에 상당 부분 달성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2) 그러나 이와 같은 거시적 정치목표의

달성에 치중해 온 결과 국가 가용자원의 공정한 배분과 관련되는 정치경제적 목표들은 소홀히

취급되어 온 면이 있다. 다시 말하여 정치발전의 우선적인 목표가 직선제 쟁취 또는 여야간의

정권교체 달성 등에 두어 온 결과 정경유착에 의해 국가 가용자원이 소수의 대기업 집단에 의

해 과점되어 온 사실은 충분한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가용자원의 공정한 배분이라는 정치·경제적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되지 않고서는 정치발

전은 제한된 차원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번 한국의 IMF 지원체제 도입은 금융기관

의 자율성 확보와 기업 재무구조의 투명성 제고 등을 통하여 정경유착을 혁파하고, 이에 따라

가용자원의 공정한 배분도 도모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이 점이 IMF 구제금융체제의 도입이 한국의 정치발전 단계를 한 차원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까닭이다. 이와 더불어 IMF 지원체제라는 비상사태 아래서는 고비

용·저효율 구조를 가지고 있는 정치권도 정당 및 선거제도와 그 운영에 있어서의 많은 부정적

요인을 제거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러한 기대가 어느 정도 충족될 경우 한국 정치는 발전을

향한 또 다른 도약의 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3)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해두어야 할 것은 IMF 구제금융체제의 도입이 이러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가능성이 그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부정적 효과 또는 문제점들의 심각성을

곧바로 상쇄 또는 축소시키지는 못한다는 점이다. IMF 지원체제는 다음과 같이 민족국가의 존

1) 유종근, 「IMF 알아야 이긴다」, 조선일보사, 1998, 165-173쪽.
2) 김세중, 헌정주의 제도화의 평가와 과제, 최장집 편, 「한국사회와 민주주의」, 나남, 1997, 95-136
쪽.

3) 임혁백, IMF와 민주주의, 「중앙일보」 1998. 1. 19.



립양식, 한국의 대외 이미지, 그리고 정치·사회적 통합 등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

다. 첫째, 민족국가의 존립양식에 미치는 IMF 구제금융체제의 부정적 영향은 참으로 감내하기

힘들 정도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근대 민족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특성은 그것이 주권의 담

지자라는 사실인 바, 이는 민족국가만이 그 영토 내에서 집행되는 정책의 내용과 방향을 결정

할 수 있는 권위와 힘을 소유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IMF 관리체제의 도입은 민족국가

가 국가경영의 가장 핵심적 사항인 재정 및 통화정책 등의 권한을 상당부분 포기할 수밖에 없

게 됨을 의미한다. 이는 다시 말해서 국제사회에서 독립국가로서 행세할 수 있는 기본 요건을

사실상 상실하게 됨을 의미한다.4)

IMF 관리체제에 따르는 두번째 문제점은 지난 수십 년간 근면하고 성실한 민족으로서 소위

한강변의 기적을 이룩하였다는 평가에 바탕을 두는, 한국의 긍정적인 국가 이미지가 한순간에

실추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사실 한국을 포함하는 몇몇 동아시아 국가들은 서구 선진국들이 수

백 년에 걸쳐 이룩한 산업화를 불과 한 세대에도 못 미치는 짧은 기간에 이루어 왔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배경으로 하여 이들 동아시아국가들이 인류 문명발달의 새로운 한 축으로 등장

하리라는 예측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그 중에서도 한국은 가장 인상적인 발전을 이룩한 사례의

하나로 인식되어 왔으나, 이번 외환위기와 IMF 구제금융의 도입으로 소위 한국 또는 동아시아

적 발전 모델은 갑작스럽게 회의와 비판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리고 한국의 국가 이

미지의 전락은 악순환 고리의 한 부분을 이루게 됨으로써 IMF 구제금융체제 극복을 더욱 어렵

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IMF 구제금융사태가 초래한 세번째의 문제점은 그것이 한국의 정치·사회적 통합을 위협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IMF 지원체제의 도입을 초래할 만큼 비효율

적으로 작동해 왔던 한국의 정치경제 시스템에 대한 회의가 일반시민들에게 만연할 수 있다는

사실에서 유래한다. 동시에 IMF가 요구하는 긴축 재정·통화정책은 고금리, 고실업, 고세금 그

리고 고물가 사태를 초래하게 되고, 이는 일반시민들의 체제에 대한 불만을 야기하는 중대한

요인이 될 것이다. 특히 고금리, 고실업, 고물가 그리고 고세금 사태는 상당수의 중산층을 빈곤

층으로 전락시켜 사회적 균열을 심화시키는 현상으로 발전되어 갈 수도 있는 것이다.5) 더욱이

이러한 배경 속에서는 그와 같은 문제들의 원인이 외부 세력의 부당한 조작과 압력에 있다고

인식하는 배타적 민족주의 세력이 등장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이 경우 국제화 또는 세계화

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세력과 배타적 민족주의 세력 간의 갈등이 증폭됨으로써 정치·사회적

통합이 더욱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는 것이다.6)

4) 이러한 문제는 세계화의 진행과 더불어 심각하게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IMF 구제금융의 도입은 이
를 악화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 David Held, Democracy and Global Order(Cambridge:
Polity Press , 1995), pp. 99-140.

5) 최근까지의 하루 1만 명씩의 실업자 증가는 한국에서의 중산층의 붕괴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건
이다. 「조선일보」, 1998. 4. 28.

6) Korea Herald, December 17, 1997.



이상에서는 IMF 구제금융체제의 도입의 한국 사회에 대한 제반 영향을 간략히 살펴본 바,

이는 IMF 지원체제의 극복이 민족국가에게는 최대의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래에서는 우리 사회에 이렇게 무거운 짐이 되어 버린 IMF 구제금융체제가 어떠한 원인에 의

해 초래된 것인가를 살펴본다.

Ⅲ . 외환위기 및 IMF 구제금융체제 도입의 요인

한국의 외환위기와 IMF 구제금융사태는 국내외의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상호 작용하

면서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그 발생 원인에 대한 다양한 설명들이 제시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 할 것이다. 그 중에서도 한국에 있어서 정부의 경영 실책과 비합리적 기업 행태 등을 강

조하는 자유주의적 접근과 국제금융자본의 이윤 추구에 초점을 맞추는 네오 마르크스주의적

접근은 상이한 가설적 설명을 제시하는 대표적 시각들이다.7) 이에 덧붙여 이번 위기의 발생을

특정 집단과 세력의 의도 또는 행위로만은 설명할 수 없는 차원에서 전개된 사태의 결과로 보

는 소위 ‘날벼락 설’까지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8)

이 글은 그 성격상 이상에서 제시된 가설적 설명들의 타당성 여부를 판가름하는 데 논의의

초점을 맞추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IMF 구제금융체제의 극복을 위한 문화외교 정책의 방향과

방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는 그와 같은 체제의 도입 원인 또는 배경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아래에서는 이 글의 주제와 관련하여 외환위기 및 IMF 구제금융사태의 발생 원인을

실물 경제적 요인과 문화·심리적 요인의 두 차원으로 나누어 간략히 살펴보고 있다.

1. 실물 경제적 요인

IMF 구제금융사태의 실물 경제적 설명은 이 사태의 발생을 실물경제의 동태와 흐름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 판단에 근거를 둔 경제 주체들의 행위와 선택의 결과로 파악하는 것을 의미

한다.9) 이러한 시각에서 먼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정부의 실패라는 요인이다. 그리고 정부 실

패의 가장 핵심적 부분은 금융기관에 대한 정부의 비합리적 간섭과 그에 따르는 금융기관의 방

만한 대출 관행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정부 실패는 한국의 금융기관과 주요기업, 더 나아가

한국 경제 전반의 부실화를 가져왔고, 이는 다시 한국 경제에 대한 외국의 금융기관과 투자자

들의 불신을 조장함으로써 외환위기를 야기하는 요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금융기관에 대한 정부의 간섭은 특히 1960년대 초반 정부의 주도 아래 산업화가 본격적으

로 추진되기 시작한 이래 제도화되어 왔다. 투자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당시 상황에서 가

용자원을 전략적 부문에 집중적으로 투입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에 대한 정부의 통제가 필요

했었고, 이러한 점에서 금융기관에 대한 정부의 통제 강화에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던 것으로

7) 유종근, 앞의 책; 이찬근, 「투기자본과 미국의 패권」, 민구사, 1998; 「한국일보」 1998. 2. 13.
8) 「조선일보」, 1998. 2. 16.
9) 정부 실패의 의미는, 전상경, 「정책분석의 정치경제」, 박영사, 1997, 23-40쪽.



보인다. 그러나 정부 통제하의 대출관행이 지속됨에 따라 점차 비경제적 요소들이 대출 기준을

이루게 되었고, 이는 금융산업 전체의 부실화를 야기하는 주요 요인이 되었다. 특히 정부의 보

호 또는 보조를 뒷받침으로 하여 급격하게 성장한 소위 재벌집단은 점차 금융기관의 방만한 대

출의 독점적 수혜자가 되었고, 이를 배경으로 하여 소위 선단식 혹은 문어발식 팽창을 거듭하

게 되었다. 더욱이 이러한 방식의 팽창을 거듭하면서 재벌 기업들이 불량화된 재무구조의 실상

을 호도하기 위해 불투명한 회계장부를 작성하는 것은 하나의 관행으로 정착되게 되었다.

이와 같은 한국의 금융제도 및 재벌구조의 문제점들과 이에서 연유하는 대기업의 부도사태

등은 외국의 금융기관과 투자자들로 하여금 한국 경제의 미래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게 하였다.

특히 이러한 배경에서 1997년 중반 이후 동남아 각국에서 발생한 외환 및 금융위기는 국제은행

과 투자자들로 하여금 한국으로부터도 대출과 투자자본을 회수하도록 재촉하는 촉매제의 역할

을 하였고, 이는 급기야 한국의 외환 위기를 불러 일으키는 직접적인 도화선이 되었던 것이다.

이상은 한국의 외환위기 발생 원인을 이루는, 실물 경제의 동태를 간략히 요약하여 본 것이

다. 그러나 이번 외환위기의 발생에는 이와 같은 직접적인 요인들 이외에도, 이미 수년 전부터

급속히 진행되어 온 경상수지의 악화와 외채의 증가 등 보다 장기적인 원인들도 작용하였음은

물론이다. 여하튼 이상과 같은 설명의 핵심은 이번 외환위기의 발생이 실물 경제의 동태에 대

한 객관적 인식을 기반으로 움직이는 경제 행위자들의 합리적 선택과 행위의 결과라고 보는 데

있다.10) 그러나 이와 같은 실물 경제적 접근은 외환위기의 발생 원인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제공해 주지 못하며, 따라서 문화·심리적 설명에 의해 보완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하게 제

기되고 있다.

2. 문화·심리적 요인

인식론에 있어서 고전적인 논점의 하나는 인간은 사물 자체가 아니라 사물에 투영된 인간

의 이미지를 통해 사물을 인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는 인간의 인식과정에서 이미지, 상

징 또는 다른 심리적 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사물에 대한 인

식 또는 그것에 기반을 둔 행위 또는 선택의 기준으로 이미지 또는 심리적 요인이 커다란 중요

성을 가지게 되는 분야의 하나가 바로 국제 금융시장에서의 자본의 이동과 투자라는 영역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볼 때 한국의 외환위기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문화·심리적 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하겠다.

실물 경제적 해석을 요약하자면 한국의 실물 경제적 기반의 약화와 특히 금융기관의 비효

율적 운영 및 기업 재무구조의 불투명성 등의 문제점들이 외환위기의 발생을 가져 온 주요 요

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한국을 포함하는 동아시아 국가들보다도

더 취약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 다른 국가들에서는 갑작스러운 외환 및 금융시장의 불안정

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즉 한국보다도 더 비합리적이고 불투명한 금융제도와 기업 경영

방식을 가지고 있는 다른 지역의 국가들에서는 갑작스럽고 광범위한 대출 및 투자 회수 움직임

10) 한국이 IMF구제금융을 받기에 이르는 경로에 대한 사실적 기술은 다음을 참조. 실록 외환 대란,
「한국경제신문」, 1998. 2. 9-23.



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세계은행(World Bank) 부총재이며 저명한 경제학자인 스티글리쯔(Joseph

Stiglitg)에 의해서도 분명하게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그는 동아시아, 그리고 한

국의 외환위기 발생에 있어서 분명히 심리적 요인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즉, 그는 동아시아에 있어서는 신뢰의 상실(loss of confidence)로 요약되는, 외국투자자들의 갑

작스러운 정서의 변화가 외환위기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하

고 있다.11) 그러나 그가 제시하는 이러한 가설의 문제점은 신뢰의 상실이라는 정서상의 변화를

동아시아 외환위기의 주요 요인으로 강조하면서도 그와 같은 정서의 변화의 배경 혹은 요인에

대해서는 일종의 불가지론적인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에서는

거시적, 그리고 미시적 차원에서 대한투자자들의 신뢰의 상실을 초래한 것으로 보이는 몇 가지

의 문화·심리적 요인을 지적해 보고자 한다.

국제금융기관과 투자자들의 한국에 대한 신뢰의 상실을 야기한 거시적 요인으로는 한국적

또는 동아시아적 자본주의에 대한 서구인의 근원적 불신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서구인의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은 이질적이고 불합리한 절차와 방법을 통해 이룩된 것

으로 인식될 수 있으며, 이는 한국 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을 낳아 왔다고 볼 수 있을 것이

다. 이에 덧붙여 동아시아 또는 한국이 일부 산업분야에서는 서구 선진산업국들에게 도전할 수

있을 만큼 급속한 성장을 이루어 온 데 대해 서구인들은 일종의 불안감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

도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라고 하겠다. 요컨대 서구인들은 그 이질적 발전경로와 급속한 성장

속도 때문에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발전에 대해 불신, 불안 그리고 불만 등이 결합된 복합적

인 감정을 축적해 왔으며, 그러한 감정이 언제 그리고 어떠한 형태로든지 갑작스럽게 표출될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보다 미시적 차원에서도 실물 경제의 실상과는 관계없이 한국 경제에 대한 외국의

금융기관과 투자자들의 불신을 가져 온 요인들이 있었음을 지적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한국

정부가 외환 및 금융부문의 실태—특히 외환 보유고 및 대외 부채액 등—를 분명히 밝히는 데

실패했다는 사실은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의 상실을 필요 이상으로 증폭시킨 한 요인이 되었

다. 단기적으로 볼 때 1997년 초에 발생한 한보사태 등은 한국경제의 대외신인도를 더욱 하락

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었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한국 정부가 여러 가지 기술적 이유로 외환 보

유고와 외채 규모를 정확하게 공표하지 못한 것은 한국 정부와 경제에 대한 신뢰의 상실을 증

폭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던 것이다.

이와 함께 한국 정부는 한국 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었던 금융개

혁 등에 소극적이라는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투사시켰고, 이는 대한투자자들의 불신과 불안감을

초래한 또 하나의 요인이 되었다. 이밖에도 한국 사회가 오랫동안 고도의 동질성을 유지해오고

있다는 역사적 사실과 결부되어 한국 시장이 강한 배타성을 가지고 있다는 대외 이미지가 형성

되었고, 이 역시 한국에 대한 투자자들의 부정적 인식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이상의 여

러 요인들에 의해 해외에서의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도는 점진적으로 저하되고 있었고, 이러한

11) 이는 마닐라에서 열린 국제세미나에서 그가 내린 진단이다. Korea Herald, March 14, 1998 참조.



배경하에서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발생한 외환 및 금융위기는 외국투자자들로 하여금 한국으로

부터의 투자와 대출의 회수를 촉진하는 강력한 요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Ⅳ . I MF 구제금융체제하의 문화외교와 그 중단기적 목표

다시 요약하건대 한국의 외환위기의 직접적이고도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외국 은행과

투자자들의 신뢰의 상실은 기본적으로 한국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점들에서 연유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홍콩을 포함하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외환·금융위기는 한국 경제가 그와 같

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는 점을 대외적으로 부각시킴으로써 한국의 대외신인도 하락을 촉발

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에 따라 한국으로부터의 대출 및 투자의 회수 움직임이 이어졌던 것이

다. 그런데 외국 은행과 투자자들의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의 상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한국

사회와 문화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혹은 이질감에 의해 더욱 증폭되었으며, 이러한 점은 이후

IMF 구제금융 도입과 외채 만기연장 등을 위한 협상과정에서도 드러난다. 이 과정에서 IMF나

서구 제국은 한국에 대하여 조속하고 강력한 금융개혁, 산업구조조정, 재벌정책의 혁신 그리고

투자자유화 등을 요구함과 동시에, 한국이 외국자본의 투자와 기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이질적

이고 배타적인 사회·문화적 환경을 가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한국 경제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점도 상당부분 한국 특유의 문화적 요인에

서 연유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위기와 일본의 경기침체 등을

둘러싼, ‘유교 자본주의’ 또는 ‘아시아적 가치(Asian values)’의 한계에 대한 최근 논의는

서구인들이 한국을 포함하는 아시아 국가들에 대하여 깊은 문화적 이질감 또는 불신감을 가지

고 있음을 반증한다. 더 나아가 이는 헌팅턴(Samuel P. Huntington)이 말하는 것과 같은 ‘문

명의 충돌’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이질적인 사회·문화적 토양에서 자라난 동서양의 상이한

자본주의간의 충돌 또는 갈등을 인식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12) 결국 이상과 같은

비판 및 논의는 현재의 외환 및 경제위기의 효과적인 극복을 위해 한국은 여러 가지 경제개혁

프로그램을 수행함과 동시에,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성숙을 가로막고 외국 자본의 유입과 투자

를 저해하는 한국의 사회·문화적 풍토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한국은 신자유주의 경제질서 아래에서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세계화에 직면하여 서구

식의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한국 고유의 문화 및 가치와의 조화로운 결합을 모색해야 하는 과제

를 오래 전부터 안아 왔다. 그리고 이번의 외환위기와 IMF 구제금융의 도입은 그와 같은 과제

의 중요성과 그 해결의 시급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한국이 한국 문

화와 가치에 대한 서구의 일방적인 비판을 경솔하게 수용하고 또 그것들을 성급히 비하하는 잘

못을 범해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 문화적인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세계화의 흐름에도 효율적으

12) Samuel P. Huntington, The Clash of Civilizations and the Remaking of World Order (New York:
Simon and Schuster, 1996). 그리고 영미, 독일 그리고 일본 등의 상이한 유형의 자본주의간의 경
쟁과 갈등에 대해서는 Lester C. Thurow, Head to Head: The Coming Economic Battle Among
Japan, Europe and America (New York: Warner Books , 1993) 참조.



로 적응하는 것은 범국민적인 논의와 다각적인 노력을 요구하는 매우 중대한 일인 만큼 오랜

기간에 걸쳐서 신중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그에 앞서 시급한 것은 외국인들이 교역, 투

자 및 기업활동 등을 위한 한국의 사회·문화적 환경에 대하여 실제 이상의 이질성이나 배타성

을 느끼지 않도록 하고 또 그러한 인식이 더 이상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문화외교상의 노력

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투자 및 기업활동을 위한 한국의 사회·문화적 환경에 대한 외국의 정부, 기업 및

투자자들의 부정적 인식을 바꾸기 위한 한국 정부의 문화외교 노력은 지금까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더욱이 각종 경제개혁 프로그램들의 이행 의지와 실태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도 효과적인

홍보를 통하여 크게 손상된 한국의 대외신인도를 회복·제고시키는 데도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하였다. 이 점은 한국의 외환위기와 그에 뒤이은 IMF 및 서구 제국의 지원 문제 등에 대한

해외 언론의 전반적으로 부정적이고 냉소적인 논조나, 한국에 대한 IMF의 구제금융 지원이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초래할 수 있다는 미국에서의 일부 비판 등에서 잘 드러났

다.13)

IMF 구제금융사태가 아니더라도, 한국 정부가 세계화를 지향하는 체계적인 문화외교를 위

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전부터 지적되어 왔다.14)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한국의

외교정책에 있어서 문화외교의 비중은 상당히 낮았으며, 1997년의 외교백서 에서도 문화외교

는 세계화 추진이라는 외교시책의 한 부분으로 다루어졌을 뿐이었다..15)

그런데 현정부는 과거와 달리 한국의 주요 외교시책 분야에 문화외교를 포함시키고 있으며,

이는 매우 바람직한 변화라고 평가할 수 있다. 1998년 3월의 외교통상부의 업무보고 등에서도

공표된 바와 같이, 현정부는 경제위기 극복 및 재도약 기틀의 마련, 한반도 평화정착 및 포괄적

안보체제의 구축, 재외동포의 권익보호 및 자조노력 지원 그리고 ‘문화외교의 활성화를 통한

국가 이미지의 제고’를 통하여 국익의 극대화를 추구하겠다는 외교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있

다.16) 그러나 정부가 이러한 목표를 위해서 체계적인 문화외교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한 데서

알 수 있듯이,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문화외교의 추진은 아직 시작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한국의 문화외교는 한국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문화에 대한 해외에서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이를 통하여 한국의 국가이미지를 제고하는 한편, 한국에서의 타문화에 대한 올바

른 이해와 수용을 도움으로써 우리 문화와 타문화 모두 공존과 교류를 통하여 발전할 수 있도

록 하는 데 그 목표를 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IMF 지원체제의 극복이라는 과제와

관련시켜 볼 때 한국의 문화외교는 다음과 같은 중단기적 목표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첫째는 외환위기와 IMF 구제금융의 도입 등으로 이미 크게 손상된 한국의 전반적인 국가이

13) 「조선일보」 1997. 12. 30-31.
14) 김문환, 세계화를 위한 문화외교, 「세계화와 한국외교」, 외무부 외교안보연구원, 1995, 71-84쪽;
김철수 외, 「세계화를 위한 문화외교적 접근전략 개발방안 연구」, 한국문화정책 개발원, 1996 참
조.

15) 대한민국 외무부, 「외교백서 1997」.
16) 「문화일보」, 1998. 3. 17.



미지가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또 그 조속한 회복을 꾀하는 일이다. IMF 구제금융사태

로 인하여 많은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성공적인 경제성장 모델로서의 한국의 이미지는 크게 실

추되었으며, 또 그러한 경제성장의 한 요인으로 여겨지기도 하던 한국 정부의 역할이나 특유의

국민성 및 문화는 이제 오히려 발전의 걸림돌로 인식되고 있을 정도이다. 이와 같은 국가이미

지의 실추는 현 경제위기의 성공적인 극복에 필수적인 투자의 유치와 수출의 증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만큼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둘째, 앞서 강조한 바와 같이 한국의 문화외교는 한국이 외국자본의 투자와 기업경영에 적

대적이거나 부적합한 사회·문화적 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해외에서의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특히 다른 국가들에 비하여 예외적으로 높은 한국사회의 동질성은 외국

투자자나 기업인들이 느끼는 한국 사회와 문화의 이질성이나 배타성을 실제 이상으로 증폭시

키는 경향이 있다. 한국이 현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해외자본의 지속적인 유입이 필수

적인 만큼, 한국 문화 및 사회에 대한 외국투자자들의 부정적인 인식의 내용을 파악하고 난 후

그러한 인식을 바꾸기 위한 문화외교의 추진이 필요하다.

셋째는 한국 경제의 대외신인도를 조속히 제고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한국의 다각적인 노력, 특히 IMF와의 합의 내용을 포함하는 여러 가지 경제

개혁 프로그램의 실행 과정과 그 내용 등을 체계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에 대한

차관의 상환기한 연장 및 신규차입과 투자의 확대 등을 위해서는 IMF, 국제 금융기관 그리고

서구 선진국의 정부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한국 경제의 신인도를 제고해야 함은 물론이

다. 그리고 이는 한국의 경제개혁 및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내용, 추진과정 그리고 문제점 등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를 통하여 해외에서의 이해를 증진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Ⅴ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문화외교의 방향 및 시책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 경제위기의 성공적인 극복을 위해 현정부는 손상된 국가 이미

지의 회복, 한국의 투자환경에 대한 해외에서의 부정적 인식의 시정, 그리고 한국 경제의 신인

도 제고 등을 외교문화 정책의 중단기적 목표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

한 목표의 달성을 위한 문화외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정책 방향에서 추진되어져야 할 것이

다.

첫째, 정부는 지난 3월의 외교통상부 업무보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여러 분야에서의 외교적

노력을 효율적으로 총괄하기 위한,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인 문화외교 계획을 수립·추진해야 한

다. 특히 국가이미지 제고 및 문화교류의 증대를 추구하는 전통적인 문화외교와, IMF구제금융

체제하에서 투자 유치 및 수출 증대를 주요 목표의 하나로 하는 경제외교 분야의 노력을 조

정·결합하는 통일적인 외교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문화외교 및 해외홍보를 위해서는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는 여



러 부처와 단체들—외교통상부, 문화관광부, 각급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 민간단체 등—간에 긴

밀한 업무 조정 및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 유관 부처 및 단체들간의 효율적인 업

무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체계적이고 일관성있는 문화외교 정책의 수립 및 집행이 어려

워질 수밖에 없다. 부처간의 업무조정 및 협력을 위해서는 기존의 대외홍보위원회를 모형으로

하는 새로운 위원회를 두고, 그 산하에는 종합적인 문화외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유관부처

의 공무원과 민간 전문인력으로 구성되는 일종의 기동타격반(task force)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

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금까지 한국의 문화외교는 지나치게 한국의 문화적 특수성을 강조하는 방향에서 추

진되어 왔다.17) 정부는 그 동안 한국의 문화 및 가치의 고유성, 특수성 또는 우수성 등을 대외

적으로 부각시키는 데 관심을 집중해 왔고, 이를 위해 특히 한국의 전통문화재와 예술 그리고

한글 등을 해외에 소개하고 해외에서의 한국학 연구를 지원하는 등의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

다.18) 그렇지만 한국 문화의 정체성은 전통문화나 혹은 문화적 특수성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

은 아니다. 한국 문화는 특수성과 함께 보편성의 요소들을 가지며, 또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오늘날의 문화도 포함하는 것이다. 특히 한국 역시 일찍부터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

의라는 보편적인 가치와 그에 수반되는 문화를 수용해 왔으며, 이제 이들은 어떤 형태로든 한

국 문화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특수성만을 강조하는 문화외교는 한국문화의 정체성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한국문화의 폐쇄성이나 배타성을 과장하게 될 위험성을 안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문화외교는 한국 문화에 있어서의 특수성과 보편성의 공존, 그리고

양자간의 조화 및 결합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한국은 우선 고유의 전통문화를

가짐과 동시에 전세계에서 보편적으로 추구되는, 자유 민주주의, 자본주의 시장경제 그리고 기

독교 등과 관련되는 가치들과, 거의 모든 분야의 서구 문화 및 예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

음을 해외에 주지시켜야 한다. 그리고 그와 같은 보다 보편적인 가치와 문화가 한국에서는 어

떻게 수용되며, 또 한국의 고유한 문화와는 어떻게 충돌하거나 또는 결합되는지에 대한 해외에

서의 이해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문화외교에 있어서는 한국의 전통문화에 못지 않게 한국 문화의 현재 그

리고 더 나아가 그 미래가 강조되어야 한다. 예컨대 앞으로는 한국의 전통문화와 예술에 못지

않게 현대미술, 음악 그리고 문학을 해외에 알리는 데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 한국 정

부와 기업 등이 지원하는 해외에서의 한국학 연구에 있어서도 현대철학과 역사 그리고 최근의

정치·경제 등에 보다 많은 관심을 두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의 전통문화를 해외에 알림에 있어서는 그에 내재하는 보편성을 부각시키는 데

도 적절한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다른 문화와 마찬가지로 한국 고유의 전통문화와 가치도

17) 이러한 평가는, 김철수 외, 앞의 책, 63-65쪽; 김문환, 앞의 책, 81-82쪽 참조. 그리고 김철수외 앞
의 책은 1950년대부터 지금까지의 한국의 문화외교의 전개과정과 내용도 개관하고 있다.

18) 1997년의 문화교류 내용을 살펴 보아도 이러한 경향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외교통상부 문화협
력국, 「문화협력 외교정책」, 1998. 3. 5 참조.



나름대로의 특수성을 가지면서도 동시에 다른 문화에서도 받아들여지고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게 마련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한국 문화의 보편성에 대한 외국인들의 인

식은 곧 그들의 한국과 한국문화에 대한 친밀감을 증대시키게 될 것이다.

셋째, 이에 덧붙여 앞으로의 문화외교는 한국 문화의 일방적인 홍보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우리 국민들의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도 적절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다른 문화를 이해하려는 노력은 충분히 기울이지 않으면서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국수주의적인 정책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며, 이는 또한 한국 문화의 창달과

국민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다른 나라의 문화에 대한 폭 넓고 깊이

있는 이해를 추구하는 국민과 또 이를 적극 지원하는 정부의 모습은 외국의 투자자와 기업인들

이 느끼는 한국 문화에 대한 이질감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은

그들로 하여금 한국 사회와 문화를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려는 자세를 가지게 하는 효과도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런데 비록 현정부가 문화외교의 활성화를 주요 외교정책 목표로 내세우고 있긴 하지만,

현 경제위기로 인하여 문화외교에 대한 정부와 국민의 관심은 약화되고 또 재정적 지원도 감소

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다른 국가들과의 문화교류 사업을 지속적

으로 강화해야 할 것이다. 특히 다른 국가들이 한국과의 문화교류의 개시 또는 강화를 희망하

는 경우, 정부는 이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함은 물론이다.

넷째, 앞으로 문화외교에 있어서는 정부와 함께 민간부문도 한 축을 이루는 복선적인 접근

법(two-track approach)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문화외교가 정부 주도에서부터 민간 주

도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은 이전부터 지적되어 왔지만, 문화외교에 있어서 국내 민간단체의

역할은 여전히 미미하며 비정부간 기구(NGOs)의 활용도도 매우 낮다.19) 정부 주도의 문화외교

는 시민사회 및 민주주의의 성숙과 국가의 사회·경제적 개입의 축소라는 세계적인 변화 추세

에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리고 이는 과도한 국가주의(statism)를 한국의 현 경제

위기의 한 요인으로 보는 해외의 인식을 오히려 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따라서 정부는 앞으로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인 문화외교 정책을 수립하고 민간단체 및 비정

부간 기구들의 활동을 지원·조정하는 역할을 강화하는 반면, 그러한 단체와 기구들이 문화외

교의 실질적인 집행을 상당 부분 담당하게 되는 일종의 분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정부는

한국의 금융기관과 기업들이 한국의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한 문화외교 및 해외홍보에 있어서

도 커다란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고 또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들 금융기관과 기

업들이야말로 외국의 투자자와 은행들과 직접 접촉하는 만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한국의 문

화외교 및 해외홍보의 한 축이 될 수도 있다.

특별히 현재의 경제위기와 관련하여서는 한국의 주도하에 다양한 국적의 학자와 정책결정

자들이 참여하며, 비정부간 국제기구의 성격을 가지는 경제연구센터와 같은 것을 설립하는 것

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센터는 장기적으로는 외환 및 국제금융 레짐(regime)의 형

19) 김문환, 앞의 책, 74-75쪽.



성, 이질적인 경제체제간의 협력 그리고 세계화의 문화적 충격 등의 문제와, 중단기적으로는

동아시아 외환·금융위기의 해결 방안에 대하여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게 하면 좋을 것이다.

다섯째, 문화외교의 중단기적 목표에 대한 위의 논의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한국의 문화외

교는 앞으로 당분간 한국 경제의 국제신인도 제고를 위한 해외홍보에 진력해야 한다.20)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금융개혁, 산업구조 조정, 규제완화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한 각종 프로그

램의 내용과 진행과정을 꾸준히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해외투자 및 경영을 위한

한국의 사회·문화적 환경도 짧은 시간 내에 급속히 개선되고 있다는 점도 충분히 인식시켜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해외홍보는 우선적으로 IMF와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 외국 은행과 투자자,

외국 정부와 의회 그리고 해외언론을 대상으로 해야 하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각의

대상에 따라 홍보의 내용과 방법도 조금씩 달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작업을 위해

서는 국내 전문가뿐만 아니라 외국의 전문 로비스트나 용역회사 등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한국의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해외언론에 대한 전문적인 홍보 노

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주한 외국언론과 미국, 일본 그리고 유럽국가

들의 언론을 대상으로 하여 한국의 경제정책 및 상황에 대한 설명회를 정기적으로 가지는 등

많은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 한국의 외환위기와 IMF의 지원 문제 등에 대한 해외언론의 논조

가 전반적으로 냉소적이고 부정적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해외언론에 대한 효율적인 홍보의

중요성은 지대하며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신자유주의 경제질서 하에서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세계화에 대비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문화외교 정책을 수립·실행해야 하는 중대한 과제를 이미 오래 전

부터 안고 있었다. 그런데 금번 외환위기의 발생과 IMF 구제금융체제의 도입은 이러한 과제를

더욱 시급히 그리고 효율적으로 달성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외에

서의 한국 사회와 문화에 대한 잘못되거나 부정적인 인식은 전반적인 국가 이미지의 실추와 한

국 경제의 대외신인도 하락을 가져오는 주요 요인이 되어 왔다.

따라서 대외적으로 한국 문화의 특수성과 보편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증진시키는 한편,

타문화에 대한 우리 국민의 폭넓은 이해를 지원하기 위한 장기적이고도 적극적인 문화외교의

필요성은 지대하다고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중단기적으로는 외국의 금융기관, 투자자 그리고

기업들의 한국에 대한 대출, 투자 및 교역의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문화외교 및 해외홍보 정책

을 수립하고 또 실행하는데도 많은 노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문화외교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대전제가 되는 것은, 한국 국민 스

스로가 한국 문화의 정체성과 독창성을 유지하면서도 전세계적으로 보다 널리 받아들여지고

20) 한 외국학자는 한국의 김영삼 정부가 지난 5년간 해외홍보를 소홀히 했으며, 그 결과 IMF 지원문
제에 대한 미국 국민과 의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얻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다릴 프렁크,
한국 해외홍보활동 강화해야, 「동아일보」 1998. 2. 8.



있는 타문화와 가치체계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자세와 능력을 가지는 일이다. 특히 한

국 고유의 문화 및 전통적인 가치와, 급속히 보편화되고 있는 신자유주의 경제 이념 및 그에 수

반되는 문화간의 마찰과 갈등을 해소하고 또 양자간의 조화 혹은 결합을 통하여 한국 문화의

새로운 정체성을을 확립하는 것이 선행될 때, 앞으로의 문화외교의 방향과 내용이 제대로 마련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체계적인 문화외교 정책의 개발을 위해서는 전반적인 문화정책 연

구의 활성화가 선행 또는 병행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리고 모든 분야에서의 문화정책을 강화

하지 않고서는, 외부로부터의 압력과 변화에도 불구하고 한국 고유의 문화와 가치를 성급하게

비하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정체성을 모색하는 것이 극히 어렵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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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세기말을 사는 현대인에게 가장 중요한 화두는 ‘문화’이다. 흔히 21세기에 대한 전망을

논하다 보면 20세기와는 구별되는 무엇을 찾기 위해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

만, 금세기 후반부터 가속화된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확산이 지식과 정보를 주축으로

하는 사뭇 새로운 삶의 틀을 낳고 있으며, 이 ‘새로운 삶의 틀’을 구상하고 구성하는 과정은

결국 문화에 대한 근본적 성찰의 과정일 수밖에 없다. 문화인류학적 의미에서의 ‘문화’, 즉

생활양식으로서의 문화는 점차 커뮤니케이션 상품으로서의 문화로 바뀌고 있다. 비근한 예로

우리네 여가생활에서 친구들과 술자리에서 육성으로 부르던 노래는 이제 ‘노래방’이란 문화

산업의 공간에서 각종 첨단 시청각기술의 지원을 받는 문화상품의 소비행위가 되어버렸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건대 과거 프랑크푸르트 학파에 의해 부정적으로 제기된 ‘문화산업’

의 사회적 위상은 급변하고 있다. 이제 그것은 좋든 싫든 현대인의 일상을 구성하는 삶의 일부

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또한 문화상품의 보급은 국경을 넘어 하나의 초국가적 문화로 이행

되어 가는 듯한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에서 문화의 논리와 경제의 논리가 구별되지 않고,

문화상품의 소비시장은 마침내 ‘문화전쟁’의 싸움터가 되어가고 있다.1)

문화를 둘러싼 격변의 물결은 그뿐만이 아니다. 문화를 창조하는 작가, 즉 생산자와 소비자

의 구별이 무너지고 있으며 이제는 소비자가 생산자를 겸하는 소위 프로슈머(prosumer)의 시

대가 다가온다는 것이다. 또한 예술 장르 간의 구분이 무너지고 장르 파괴, 또는 하이브리드

(hybrid) 혹은 크로스오버(cross-over)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고급문화와 대중문화의 경계가

무너진 채 문화상품 소비자의 취향도 다양화되어 이전의 소품종 대량생산방식으로부터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바뀌지 않을 수 없다는 인식들이 강해지고 있다.

우리 문화계는 이런 세기말적 혼돈의 상황에다가 ‘IMF체제’라는 돌발변수를 떠안게 되

었다. 문화계에 IMF는 무엇인가? 먼저, 그것은 문화상품의 내수시장의 급격한 위축을 의미하

고, 그에 따른 국내 문화산업 제작기반의 붕괴 가능성 또는 구조조정의 불가피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2) 다음으로 이렇게 무너진 문화산업의 제작기반이 외국자본에 인수될 수도 있다는

1) 문화산업과 문화상품(marchandises culturelles) 이라는 개념의 차이에 대해서는 혼동이 있을수 있는
데, 문화상품의 외연이 문화산업의 그것보다 넓다는 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다시말해서 어떤
문화상품은 산업화된 문화의 장에 참여하지 않는다. 즉 非상품적 부문(공공제도, 지원금을 받는 다
양한 협회나 조직)의 생산물, 연극, 무용, 음악 등 공연예술에의참여 및 입장권, 유일무이한 예술작
품의 구매행위(그 작품의 값은 예술가의 작업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다)들이 그것이다. 물론 문화산
업에 관련되는 것과, 단지 (소규모의) 상품생산과 관련되는 것 사이의 관계는 더욱 밀접해지고 있
어서 양자 간의 경계를 긋기는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문화산업을 주로 ‘시청각
프로그램 산업’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하겠다.

2) 문화산업과 문화상품(marchandises culturelles) 이라는 개념의 차이에 대해서는 혼동이 있을수 있는
데, 문화상품의 외연이 문화산업의 그것보다 넓다는 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다시말해서 어떤
문화상품은 산업화된 문화의 장에 참여하지 않는다. 즉 非상품적 부문(공공제도, 지원금을 받는 다
양한 협회나 조직)의 생산물, 연극, 무용, 음악 등 공연예술에의참여 및 입장권, 유일무이한 예술작



가능성을 의미하기도 한다.3)

그러나 아무리 사회변동이 급격히 이루어진다고 해도 분명 변하지 않고 지속되는 것이 있

으며, 바로 그 부분에서 문화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우리의 문화인식

은 과거와의 대화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우선, 매우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는

문화산업의 다종다기한 현실을 체계적으로 포착해보고자 노력을 시도하고, 다음으로, 우리나라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문화정책적 대안들을 외국의 사례를 토대로 모색해보고자 한다.

Ⅱ. 문화산업의 전개논리 4 )

1. 편집형 모델 (modèle éditorial) : 문화상품 편집의 논리

서적, 신문의 출판, 영화의 제작, 음반의 제작과 같은 생산방식으로서 가장 역사가 길다. 이

모델에 속한 문화상품(도서, 음반, 녹화된 비디오카세트, 영화관 입장 등)의 편집상 주요 특성들

은 수요의 불안정성과 상품평가의 난점으로 인해 제작자가 위험을 감수하지 않을 수 없으며,

몇개 품목의 성공과 카탈로그(시리즈의 일괄판매)의 존재에 의존하여 유지하게 된다.

이 모델에서 중심적 기능은 상품의 편집(éedition)에 있다. 또한, 상품의 구상(conception)단

계에 관여하는 대개의 사람들(작자, 배우, 전문기사 등)에 대한 보수방식은 월급제가 아니고, 저

작권과 복제권, 혹은 도급방식을 취한다. 그 결과 스타 시스템에 참여하는 극히 소수의 예술가

들만 특혜를 보게 되며, 나머지 다수는 거의 실업 상태이거나 불안정한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런 작품의 배급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대기업뿐이다. 그러므로 소자본으로 운영되는

품의 구매행위(그 작품의 값은 예술가의 작업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다)들이 그것이다. 물론 문화산
업에 관련되는 것과, 단지 (소규모의) 상품생산과 관련되는 것 사이의 관계는 더욱 밀접해지고 있
어서 양자 간의 경계를 긋기는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문화산업을 주로 ‘시청각
프로그램 산업’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하겠다.

3) 예컨대 최근 국내 케이블TV사들의 부도와 고전 속에, 루퍼트 머독의 뉴스코퍼레이션이 한국의 데
이콤과 위성방송의 합작사업을 추진한다든지, 미국의 디스커버리, 카툰 네트워크 등이 한국의 위성
방송시장에 진출하려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

4) 문화산업의 분류는 주로, Bernard Miée, Les industries de programmes audiovisuels : le modèle
éditori-a l, le modèle de flot, le modèle de l'information écrite , Economie et culture , Industries
culture lles , Vol. III(La Documentation Française , 1989, Paris)에 의존하였다. 여기서 미에즈의 분류
방식을 따르는 이유는, 그가 문화산업의 제작, 유통, 소비시장에 연관된 재화와 용역의 존재양상을
포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각을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반면, 그와는 다른 관점에서 문화산업을
분류할 수도 있다. 즉 (1) 소프트웨어를 생산하는 문화산업(예술과 디자인, 과학, 문학, 교육, 반성
을 위한 노하우를 생산하는 영리·비영리 기관 등), (2) 펌웨어를 생산하는 문화산업(문화적 소프트
웨어에 의해 뒷받침되는 하드웨어 산업--섬유예술 또는 디자인이 가미된 섬유제조, 수공과 도자공
예, 디자인 건축 등), (3) 하드웨어를 생산하는 문화산업(문화 소프트웨어를 위해 필요한 제품을 공
급하는 제조업--비디오 기계, TV수상기, CD플레이어, 녹음기, 카메라, 인쇄기 등), (4) 문화상품·용
역의 분배나 배달을 담당하는 문화산업(예, 영화·비디오·인쇄물의 유통체계, 음악의 분배체계, 미
술의 네트워크, 관광이나 운동경기 관람 코디네이팅 등). 김문환, 「문화경제론」, 서울대출판부,
1997, 232쪽.



중소기업은 다국적기업의 과점구조 속에서 ‘음지’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이 편집형 모델의 불합리한 특성은 앞으로 새로운 네트웍이 발전한다 해도 크게 변동을 겪

을 것 같지는 않다. 간혹 특수한 범주의 작품 구상자나 (예컨대 비디오게임 제작) 작업집단의

보상방식이 월급제로 바뀌는 경향이 있으나, 이런 경향이 문화산업 전체로 확산되리라고 보기

는 어렵다. 반대로 성공적인 작가의 경우 성과급적인 저작권을 요구할 수도 있고, 제작자의 입

장에서 작품의 판매 연계효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때 저작권에 따른 보수를 강요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1950년대초 미국 영화계가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 그 이전 30년간 영화

계의 보수지급방식은 월급제였다. 이 모델의 문화산업은 소비자를 상대로 한 직접판매나 영화

관에 입장한 관객수에 비례한 수입을 취하게 되며, 시장은 (계층과 같은) 사회적 범주에 따라

나누어진 대중의 시장이다.

2. 전파형 모델 (modèle de f lot) : 공중파 방송제작의 논리

공중파 방송을 통해 보급되는 것으로서, 1920년대 미국에서 상업 라디오가 낮은 비용으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수신기를 산업적으로 대량 제조하게 되고, 그리고 방송 프로그램 제작

을 광고재원에 의존함으로써 출현하게 되었다. P. Flichy가 상상의 산업 (Les Indu stries de

l' imaginaire)에서 언급한 대로, 전파형 모델을 편집형 문화상품으로부터 구별하는 것은 불가피

하다. 전파형 모델의 특성은 배급의 계속성과 그 광대한 범위이고, 이 모델의 새로운 제품은 이

전 제품을 폐지하는 경향이 있다. 전파형 모델의 또 다른 특성은 문화의 영역과 정보의 영역 사

이에 위치한다는 점이다. 이 모델 문화산업의 재정은 광고에 의해서(신문, 라디오, TV), 국가에

의해서(라디오, TV), 혹은 사적인 메세나 활동에 의해서(예외적 상황의 신문) 확보될 수 있다.

이 모델의 문화를 규정하는 중요한 요소는 먼저 프로그램 제작의 필연적 계속성과 제품의 계속

적 쇄신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완벽한 규칙성을 함축한다.

다음으로 문화영역과 정보영역 사이의 교섭을 들 수 있는데 이 경우 매우 다양한 상황들에

부응하게 된다. 즉 정보 일간신문, 잡지, 다큐멘터리, 어린이용 방송, 쇼 방송, 문학-예술적 목적

의 방송, 교육방송 등의 모든 범주에 드는 프로그램은 ‘대규모 매체’만큼이나 ‘새로운 매

체’(케이블화된 매체)를 통해 다원적으로 배급된다. 그런 면에서 전파형 제품과(편집형) 문화

상품은 상호 접근하고 있지만 각자의 특수성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전파형 제품은 상영 회

사나 네트워크에 빈번하게 임대되는 반면에, 편집형 문화상품은 소비자 개인들에 의해 구매된

다.

이 모델의 중심적 기능은 프로그램 편성자가 맡게 되고, 준산업적인 대규모 조직에 의해 운

영되며, 외부에서 제작된 작품의 저작권 구매가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구상자에 대한 보상

방식은 월급제가 기본이고 고정직이 아닌 프리랜서형이 추가된다. 전파형 모델 산업의 수입은

시청료와 같은 준 조세와 광고수입이며, 시장의 형태는 잘 분화되지 않았거나 분화가 진행되고

있는 대중의 시장이다.



3. 기록 정보형 모델 : 기록된 신문의 논리

신문, 특히 대규모 신문은 전술한 두 모델의 특성을 빌려온다. 일간신문의 간행은 인쇄, 구

성, 정보처리와 보급에 유능한 인원들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줄일 수 없는 고정비용을 부

가하는 반면에, 다른 한편은 잡지처럼 광고재원의 지원이 확보됨에도 불구하고 최종 소비자

에게 정규적으로 팔려야만 하는 문화상품인 것이다.

이 모델은 가장 역사가 오랜 동시에 모델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두 개의 다른 양식에 존재한

다는 점이 역설적이다. 그러나 이 역설은 외면적인 것에 불과하다. 기록정보의 모델은 정보

문화산업의 원시적 모델이고, 다른 두 모델들이 형성되는 것은 이에 따른 어떤 특성을 재고

함으로써 나타나는 결과이기 때문이다. 이 모델에서 뉴 미디어로의 전환 또는 수용을 위한

노력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대 신문사가 지방의 민영 라디오 방송이나 T V방송국을 통제하

는 시도들이 그것이다..

편집형 모델의 발전이 기록정보 모델과 거의 동시대적이라면 ‘전파형 모델’은 1920년에야

출현했다. 물론 이 세 모델을 기계적이고 경직된 관점으로 적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예컨대 단행본으로 나오는 잡지(무크의 형식)의 경우, 잡지의 정기간행물적 성격과 편

집된 도서의 항구적 성격이 혼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매체를 위해 제작된 시청각 잡지

의 경우도 그러하다.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정보와 문화의 산업적 생산모델의 주요 특성

편집형 모델 전파형 모델 기록정보 모델

제품의 형태 문화상품

(사적으로 획득된 기술

지원체제에 따라 복제된

작품; 또는 작품의 사용

기회를 제공하는 입장의

권리)

(청중의 공신력에 따

른)지속적 전파

정규적으로 구매되

는 정보상품

중심적 기능담

당자

편집자 프로그램 편성자 주필

지부의 특성 과점적인 회사를 중심으

로 다수의 중소기업

준-산업적 조직+권리

구매의 비중이 큼

구상과 제작에서의

산업적 조직

구상의 역할 수

행자에 대한 보

수형태

저작권과 복제권에 따른

보수: 양성소(=재능 저

장소)의 존재

정액 봉급제+ 지위 없

음과 프리랜서

정액 봉급제+行數단

위의 보수(pigistes)

배급의 형태와

수입의 근거

소비자에 대한 직접판

매; 청중에 비례한 수입

(준)조세와(나) 광고를

통한 간접적 수입

혼합체계 (소비자에

대한 판매+광고수입)

시장의 특성 분절된 대중의 시장 대중의 시장

(일반적으로는 분화되

지 않은 채, 어떤 분

절로 지향해가는 상

태)

분절되거나 非분화

된 대중의 시장(예:

독점상태의 신문)

출처: B. Miège, 앞의 글, 186 쪽

4. 공연예술의 논리와 시청각 산업과의 연계

이 세 모델은 산업적이거나 준-산업적 생산의 결과물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비

산업적 문화상품으로서의 공연예술과 컴퓨터에 의해 정보처리된 프로그램의 문제를 추가해야

할 것이다. 먼저 공연예술의 논리를 생각해보자.

W. J. Baumol을 비롯한 자유주의, 또는 신자유주의 계열의 많은 경제학자들은 연극, 음악

등의 공연에서 제작비용은 증가하는 반면에 공연수입은 별로 증가하지 않는 상황이 예술적 작

업의 생산성을 정체시키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예술적 결손’이 불가피함을 주장한다. 다시

말해서 잦은 연극공연은 소수의 배우들과 소규모 악단을 자연스럽게 필요로 하게 되며, 그로

인해 차츰 공연예술은 시장의 규제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공연기관의 경영자들은 공연

의 질을 극대화하기 위해 대부분 ‘예기된 결손’을 일으키게 된다. 또한 후원 당국은 그 공연

이 사회구성원들에게 접근기회를 확대해야 할 임무를 가진 집합적 재화일수록, 그리고 공연기

관이 혁신적 생산의 도움으로 초점이 잘 잡힌 미개척 시장에 대한 독점을 목표로 할수록 점증

하는 적자를 잘 보전해주게 된다(Dupuis, 1984).



이런 시각에 대한 비판은 이미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제기되었으나(Leroy, 1980), 여기서는

공연예술의 문제를 시청각 프로그램 산업과의 연관이라는 관점에서만 살펴보기로 하겠다. 같은

관점에서 앞서의 주장은 세 가지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첫번째 오류는 ‘문화의 경제’가 공연예술의 경제로 환원되는 것처럼, 혹은 최소한 공연예

술의 작동법칙이 문화영역 전체에 적용되는 것처럼 만들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문화산

업은 특수한 논리에 따라 발전하고 있다는 것과, 구별해야 할 것은 공연예술과 ‘상자로 포장

된 문화상품’ 사이에서가 아니라, (독점기업의 활동하에 조직된) 상품 부문과 비상품 부문 사

이에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물론 양자 사이의 연관이 존재하지만, 후자가 시

장의 직접적 규제에 종속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정치논리에만 종속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부당하다. 경제논리와 정치논리의 상호침투 경향이 증가한다는 가설이 가능하다. 예컨대 음악

의 경우, 고전음악 음반산업은 정부 보조금을 받는 조직과의 지속적이고 밀접한 관계를 피할

수 없다(많은 정부 보조금을 받고 있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존재 없이 카라얀의 레

코드 편집을 상상할 수 있을까?).

두번째 오류는 경제학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작가들에게서도 발견되는데, 공연예술과 시

청각산업과의 관계에 대한 것이다. 문제는 공연예술의 재방송, 재녹음, 각색 등과 관계된다. 시

청각산업은 공연예술의 배급을 위해 요청되며 양자간의 관계는 공연예술의 이차적 이용권의

협상에 한정된다는 것이다. 이런 시각은 교섭력은 강하고 제한된 재원을 가진 공영TV 채널에

대해서는 맞지 않는다. 이 시각은 공연예술에 대한 평가의 실질적 기회를 제공할 수 없다. 반대

로 시청각산업이 공연예술의 생산물을 가능한 한 짧은 시차로 배급을 현저하게 증가시킬 수 있

느냐 하는 문제가 중요하다. 이것만이 공연예술에 대한 새로운 평가의 조건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런 평가의 동향은 오페라 공연에 대해서는 깊이 관련되고, 무용예술에 대해서는 그보다 덜한

정도로, 음악과 연극에 대해서는 별로 고무적이 아니다. 모든 경우에 단순한 각색이 아니라 재

구성(ré-écritures)이라는 특수한 생산이 문제되기 때문이다. 레코드의 편집은 디스크가 콘서트

의 재방송 흔적을 제거하는 순간에서야 시작된다. 음성에 시각적인 것이 추가될 때도 마찬가지

이다.

마지막 오류는 공연예술을 예술적 생산(그리고 지식인 문화)에 국한시키는 오류이다. (특히

어린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뮤직홀의 공연과 스포츠 경기는 공연예술에 포함된다. 뉴 미

디어의 도래가 이런 분야에 급격한 변동을 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스포츠 경기는 앞으로 TV 재

방송을 위해서(p our) 제작될 뿐만 아니라 TV 재방송에 따라서(en fonction de) 제작된다. 즉 테

니스 대회, LA올림픽, 축구선수권대회는 현장에서의 경기만큼이나 시청각매체를 통한 볼거리

를 제공한다. 경기팀의 재정은 메세나나 스폰서링과는 무관하다. 그리고 경기 전반에 걸친 절

차는 판촉의 절차와 같이 시청각매체를 통한 배급의 룰을 따르게 된다. 경기진행의 규칙은 변

화하고, 미래의 ‘주역들’의 교육훈련도 변화하게 마련이다. 이에 따라 직업화되며(미래의 프

로 스포츠맨들은 통합된 훈련센터의 코스를 밟게 될 것이다), 책임자들은 홍보의 중요성을 무

시할 수 없다. 이런 이유들로 환원론적 접근을 채택하는 것은 반드시 피해야 할 일이 된다. 이

를 다시 강조하자면 공연예술의 논리는 매우 다양한 (예술적, 스포츠적, 레저적 등) 부문별 실



천들을 포함한다.

5. 컴퓨터로 정보처리된 프로그램의 제작 논리

이 프로그램들은 다음과 같은 매우 다양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즉 관리업무를 위한 소프트

웨어(program +logiciels=progiciels), ‘가정용’ 소프트웨어(게임, 교육, 관리), 대중을 상대로

한 비디오텍스 서비스, 전문화된 서비스(과학기술정보, 경제사회정보 등)가 그것이다. 이런 상

품들은 이질적인 전체 구성으로 창작의 관리방식이 안정되지 못한 상태이다. 즉 예술가와 정보

처리 전문가와의 관계는 새로운 문제이고 여기에 대해 다양한 해결책들이 제시되고 있다. 일각

에서는 편집형 모델로 지향되어가는 경향이 있으나, 게임 구상자의 경우 봉급제에다 도급제가

병행되기에 이르고 있다. 아무튼 경제와 정보기술과 문화 사이의 관계를 예단하기가 쉽지 않

다. ‘기술적-예술가’(techno-artistes)의 출현과 기술-문화적 산업의 발현이 가능해질 것인가?

일괄과정화(sérialisation)와 너무 직접적으로 기술지원을 받는 구상작업의 결과, 정보처리된 프

로그램의 생산과 문화적 생산 사이의 지속적 대화가 방해받을지도 모른다.

현재 시청각산업에서 진행되는 현상들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청각 문화상품의

품목을 막론하고 이질적 생산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으며, 이런 이질성은 앞으로도 사라지지 않

고 계속될 전망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커뮤니케이션 산업’의 도래와 함께 다양성의 종말이

가까워지고 있다. 현재 영화, TV, 신문, 컴퓨터 게임, 혹은 쌍방향 서비스 사이의 차이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데, 이런 상품들이 멀티미디어 그룹 속에서 분배되며 다원생산의 상업전략을 펼

수록 더욱 그렇다.

둘째, 현재의 상황은 여러 논리들의 교착상태이다. 멀티미디어 그룹의 장악하에 통일화 경

향이 있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이질적인 논리들의 교착과, 프로그램 생산 관계자들 다수의 전

략들 사이에서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 주장되는 논리(모델)는 장기

적 과정이고 문화산업 관계자나 기관들의 전략과 혼동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셋째, 시청각 산업의 발전에 영향과 반작용을 보여주고 있는 이들 다섯 논리들 사이의 비중

은 같지 않다.

1) 문화상품 편집의 논리

2) 공중파 방송제작의 논리

3) 기록된 신문의 논리

4) 공연예술의 논리

5) 컴퓨터로 정보처리된 프로그램 제작의 논리

1), 2), 3)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어서 일종의 모델을 구성하고 있으며, (5)는 발현중에

있기 때문에 미래가 불확실하고, (4)는 혁신을 겪고 있는 중인데, (1)과 (2)에 부속될 가능성도



많다.

6. 편집형 모델과 전파형 모델 사이의 교착

주목해야 할 것은 편집형 모델과 전파형 모델 사이의 교착이다. 종전까지 문화산업은 거의

편집형 모델로서 존재했고, 전파형 모델은 공공부문이 아닌 상업 라디오 정도에 국한되었다.

급격한 변화는 1985년부터 시작되었다. 즉, 상업TV의 진출과 뉴 미디어의 등장은 전파형 모델

에 충격을 주었다. 이후 기존 모델의 해체와 새로운 균형을 추구하는 상황이 전개된다. 이 과정

에서 기존 모델의 반작용도 무시할 수 없는 바, 신문 그룹들이 지역 TV방송국이나 비디오텍스

(미니텔) 서비스에 정보생산이나 처리방식을 부과하려는 노력, 또는 예술가나 편집자가 뉴 미

디어의 사업주체에게 그들의 권리를 재평가 받으려는 시도 등이 그것이다.

이런 교착의 핵심에 서 있는 것이 영화이다. 영화와 TV는 초기에는 다른 모델에서 출발했

지만 차츰 상호연관이 강화되었다. TV는 이제 영화의 판로를 결정짓는 매개체로서 영화제작비

의 감소에 기여하거나, 합작생산의 파트너가 되거나, 영화 생산의 주체가 되기도 한다(프랑스의

까날 프뤼스Canal+와 이태리의 Fininvest의 경우). 그 결과 영화수입에서 극장 상영분 이외의

수입이 점증하고 있고 1986년에는 50%를 초과하기도 했다. 극장 상영분 이외의 수입이 모두

매체가 구입한 저작권료로 충당되는 건 아니다. 이 경우 비디오 배급의 수입(극장 상영수입의

15-20% 상당)도 차지한다. 비디오는 편집형 모델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고, 프랑스의 Pay-TV인

까날 프뤼스(그리고 모든 Pay-TV)는 두 개의 모델에 속하는 혼합형 체계로 간주되어야 하며,

편집형 모델에 보다 가까운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자금의 흐름에서 볼 때, 영화는 TV의 ‘희생자’가 아니고, TV와 멀티미디어 그룹

의 재정 책임자들에 의해 주도되는 산업화를 겪고 있다. 이런 산업화 과정에서(특히 서유럽) 영

화의 창작조건에 수정이 가해지고 문화산업의 유럽적 특성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전망이 나

오고 있다.

그러나, 영화는 편집형 모델과 전파형 모델의 특성을 공유하는 산업으로 남을 것이다. 영화

가 전파형 모델에 종속되기 어려운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특히 청소년층의(문화적 차별화

욕구에서 비롯되는) 영화 수요, 둘째, 문화적 공인 과정으로서, 그리고 영화의 예술적 아우라를

유지하는 수단으로서 영화관 상영의 중요성, 끝으로 뉴 미디어는 전파형 모델에 부응하기보다

는 편집형 산업의 반응을 야기할 것이기 때문이다.

7. 시청각매체의 확장

문화산업화는 전파형 모델을 가진 시청각매체의 확장에 의해 좌우된다. 이 확장의 수단으로

서 다음과 같은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1) 가장 직접적인 해결책은 프로그램의 다원적 배급으로서, TV 기능의 압도적 경향에 대항

하는 모든 대책의 추구이다. 구체적 사례로 독일의 베텔스만(Bertels mann), 프랑스의 아쉐트

(Hachette) 같은 거대 매체그룹이 권리구매전략을 통해 시청각 부문을 다양화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런 전략은 뉴미디어가 성숙 단계에 이를 때 그 효율성이 드러날 것이다.

2) 또다른 직접적 해결책은 급히 동원할 수 있는 광고재원에 호소하는 것인데, 상업채널의

창설이나 공영채널의 민영화이다. 산업과 금융 부문의 대기업인 프랑스의 부이그(Bouygues)

그룹이 매체산업에 손대면서 프랑스 최대의 TV방송국인 TF1을 구매하는 경우가 그 예이다. 이

는 보다 확대된 커뮤니케이션 산업을 향한 출발점으로 평가되며 특히 시라크 정부의 정책과 암

묵적으로 일치하는 방향이기도 했다.

3) 구체화하기가 보다 어려운 것은 프로그램의 구상단계를 산업화하는 일이다. 이제까지의

여러 시도들이 한계에 부딪혔지만, 장인적 작업 과정의 합리화로 발전해왔다. 최근에 정보화된

구상작업을 통해 일정한 ‘혁신’이 도입되고 있다. 일본 만화산업에서 구상 과정의 산업화를

예로 들자면, 그 과정에서 광고 후원사(장난감 산업)의 권력이 증가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후원

사는 광고대행사를 통해 프로그램의 구상에 개입하고 광고대행사는 이후 예술기획의 책임을

지게 된다.

4) 산업화의 동향을 지원하기에 가장 적합한 방법은 소비자에 의한 재정지원이 소비자에 대

한 호소는 여러 형태인데, 문화의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 지기 시작한 1955-80년의 발전

과정에서 개인화된 하드웨어적 기술지원이 혁신된 문화상품(비디오카세트, CD, LD)의 보급으

로 나타난다. 가장 큰 혁신은 이미지, 음향, 텍스트의 소비를 가능케 하는 네트웍에의 연결인데,

비디오텍스 네트웍(미니텔), 전문적 데이터베이스 네트웍, 케이블화된 네트웍, 위성통신을 들

수 있다.

Ⅲ . 한국 영상산업 진흥을 위한 문화정책적 대안

영상산업에 대한 각국의 정책은 정부 개입의 정도와 생산성이라는 차원에서 국가지원 모델,

자유시장 모델, 규제 모델, 정책 부재로 나눌 수 있다. 정부 개입이 가장 큰 정책 모델은 규제

위주로 생산성이 낮기 때문에 성공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없다. 정책 개입이 전무한 모델 또한

생산성이 낮기 때문에 성공적이지 못하다. 반면에 자유시장 모델은 미국, 일본과 같이 이미 영

상산업의 기반이 확립된 국가들이 채택한 정책 모델로 정부 개입은 최소화하면서 산업체의 자

유로운 시장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정책목표를 수행한다. 한편,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제국가와

영상산업의 후발주자인 호주, 캐나다 등은 미국식 모델에 비해 상대적으로는 강력한 국가의 지

원정책 속에서 영상산업의 진흥을 꾀하는 대안적 모델을 추구하고 있다.

영상산업은 제작, 배급, 상영의 3단계로 구성되는데, 이 3단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적절

한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다. 따라서 보통 산업에서와 같이 영상산업에서도 제작 부문을 강조

하고 배급과 상영 부문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으나, 영상산업은 유통에 의해 부가가치가 끊



임없이 재생산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제작 단계뿐만 아니라 유통구조의 개선과 촉진이 영상산

업 발전에 중요하다. 소위 영상산업의 ‘윈도우 효과’라고 불리는 이 유통과정은 영화--비디

오--TV--음반--게임소프트--캐릭터 상품--멀티미디어--테마파크 등으로 확대 재생산되면서 시너

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한국방송개발원, 1997: 7-13).

그러면 이제 문화산업의 후발주자인 우리나라 영상산업이 헤쳐나가야 할 구체적 대안들을

각국의 영상산업과 정책적 대안들을 토대로 찾아볼 차례이다. 먼저 한국의 영상산업은 그 기반

이 아직 확고하게 정립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이런 조건에서 자유시

장 모델을 원론적으로 추종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결국 국가 개입주의적 지원정책을 채택해야

하지만,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제약조건들(특히 IMF사태와 같은)을 십분 고려한 한국형 영상산

업지원 모델이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 정책대안들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1. 영상산업정책 총괄기구의 구성

그동안 우리나라의 영상정책은 공보처, 문체부, 정통부, 방송위원회 등으로 나뉘어 추진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비효율성과 비일관성, 비전문성 등의 문제점을 노출시켰다. 이런 상황에서

영화진흥공사같은 기구에게 그 역할을 더 이상 기대할 수는 없고, 영상산업 진흥을 위한 적극

적 대안을 수렴하고 효과적으로 관철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책임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영상산업정책 총괄기구의 모델로는 프랑스의 국립영화센터(CN C)를 들 수 있다.

이 기구는 행정상의 공공법인으로 영화산업의 진흥에 있어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오고 있다.

주요 기능은 영상 소프트웨어 제작에서 교육기관이나 영화제의 운영에 이르기까지 영상산업

활동 전반에의 재정적 지원을 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기구가 제공하는 지원금은 TV방송사

의 기금과 극장세에서 조달되기 때문에 정부예산을 소모하고 있지는 않다.5)

우리나라의 경우, 새로운 영상산업정책 총괄기구의 발족과 함께 영화진흥공사·종합촬영

소·영화아카데미·영상자료원·공연윤리위원회·영상원 등의 역할은 전문성과 효율성을 중

심으로 재편되어야 한다. 현 영화진흥공사의 지원기능은 총괄기구 사무처와 영상정책연구소(가

칭)에서 맡도록 하고, 영상기술 분야를 담당하는 종합촬영소는 독립시켜 민영화하며, 영화인 재

교육을 포함한 인력 양성은 영상원으로 일원화하고, 영상자료원의 위상과 재정을 강화하며, 영

화와 비디오에 대한 심의는 총괄기구의 보좌기구가 담당하는 방향이 타당하다는 지적이다.6)

영상정책 총괄기구와 관련하여 지적되어야 할 부분은 규제 완화의 문제이다. 그동안 문제가

되어왔던 영상예술에 대한 검열제도를 완전 철폐하고, 민간 전문가 중심의 자율적 심의기구(가

칭 영화등급분류위원회)를 구성하여 완전등급제를 운영하고, 등급외 영화에 대해서는 전용상영

관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나 역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

5) 프랑스 CNC 의 조직과 역할에 대해서는, CNC, Le guide du Centre national de la
cinématographie , 1993을 참고할 것.

6) 김혜준, 제도적 측면에서 본 영상산업 진흥정책 대안, 「뉴미디어 시대의 문화정책과제」 한국문화
정책개발원, 1995.



겠지만, 장기적 안목에서 우리 영상예술의 창작능력과 소비자의 비판적 안목을 높이기 위해서

는 더 늦기 전에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2. 영상물 제작 -유통 -상영 구조의 구조조정

우리 영화산업에서는 제작과 배급, 그리고 상영업자가 제각기 분리되어 있다. 그중 어느 한

분야에서도 거대자본이 형성되지 못한 채 극심한 소유권의 분산 상태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영화산업은 그 속성상 제작과 유통이 통합되어야 규모의 경제가 실현될 수 있으며, 극심한 수

요의 불안정에 대응할 수 있다. 제작과 유통의 분리는 양대 분야의 영세성을 구조화시키고 해

외 영상자본의 급격한 국내시장 장악을 불가피하게 만든다. 영화산업의 제작-배급-상영 단계의

수직통합을을 자유경쟁에 위배된다고 금지했던 미국에서도 세계적 탈규제(deregulation)의 흐

름을 타고 이를 완화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수직적 통합은 물론이고 수평적 연대조차 이루

지 못한 우리 영화산업은 자연 도태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제라도 허약한 체질의 한국 영

상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국내 제작자본에게 배급 부문에의 수직적 통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장려해야 한다.

이와 아울러 전국적인 배급망을 가진 배급기구의 구성을 가속화해야 할 것이다. 한국영화

배급구조의 특성은 전국적인 영화배급회사의 부재 속에 전국이 6개의 상권으로 분할되어 있다

는 점이다. 각 지역에는 5개 내외(전국 30개 이상)의 배급업자가 존재하며 이들은 영화 완성 후

에 지역판권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제작비의 일부를 투자하는 식으로 영화제작에 참여하게 된

다. 그래서 영화제작사와 수입사는 서울과 부산의 개봉관에만 배급업자의 개입 없이 직배하고,

나머지 지역은 6개 상권의 각 배급업자에게 지역판권을 팔아(단매) 영화를 상영하는 간접배급

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 와중에 1988년부터 우리나라 배급시장에 뛰어든 헐리우드 5대 영화

직배사는 10년만에 한국 영화산업의 제작-배급 부문을 ‘초토화’하는 데 성공하고 있는 실정

이다. 시장의 논리대로라면 조만간 국내 배급자본은 해외 배급자본에 의해 통합될 우려가 있

다. 그러므로 거대 수직통합기구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영화사와 지방 단매업자와의 통합에 의

한 대규모 배급사의 출현, 그리고 영화업에 진출한 대기업 계열사들의 배급분야 참여는 더욱

권장되어야 할 것이다. 영화업에 진출하는 기업으로는 미디어 산업과 전혀 관계없는 대기업보

다는 독일의 베텔스만이나 프랑스의 아쉐트사 같이 이미 출판업 등으로 문화산업에 큰 비중과

노하우을 갖고 있는 미디어 그룹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외국 사례를 통해 입증되고 있다. 한국

적 맥락에서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을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논의

가 지배적이다.

끝으로 영화인들이 요구하는 진흥책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전국적인 배급 전산망의 실시이

다. 상영관의 체인화와 전산망 구축을 통해 영상물에 대한 과학적인 예측과 공급을 가능케 하

는 동시에 유통구조의 쇄신을 통해 재정 흐름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이 제도의 실시로 타격

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중소도시의 극장들은 정부의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제작자본의 안정적 공급과 창작환경의 개선을 통한 제작의 활성화

주로 영세한 자본에 의해 영상물의 제작이 주도되고 있는 현시점에서는 보다 안정적으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반드시 강구해야 한다. 다만 매체 융합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영

상 소프트웨어는 one-source / multi-u se 로 쓰이기 때문에 매체별로 분리하여 지원하는 것보

다는 영화, 방송, 멀티미디어를 일괄하여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단

계별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작품별 지원뿐만 아니라, 시나리오나 포스트 프로덕션과 같이 작품

단계에 따라 부가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계별 지원은 제작뿐만 아니라 배급과

상영 단계도 포함하여 영상산업 전분야에 대한 균형있는 발전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제작에 대한 재정적 지원의 구체적 방법으로는 프랑스 CN C 식의 자동지원과 선별지원이

병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 영상시장에 뛰어든 대기업들은 수지타산이 보이는 장르에만

투자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영상물의 질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다. 세계 영화시장에서 한

국영화의 설 자리를 넓히기 위해서는 창의적 신예감독들에게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서는 프랑스의 사전 지원제(수익금 선불제)가 바람직하다. 또한 미국의 택스 쉘터(tax shelter)

제도7)나 프랑스의 소피카 제도의 도입도 한 방법이며, 영상산업에 대한 기업메세나 제도의 활

성화를 위해 정부가 여러가지 인센티브를 줄 수도 있다.

제작자본의 안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TV방송과 영화제작사 간의 유기적 지원관계

를 확립하는 것이다. 즉 프랑스의 TV방송국들이 총수입의 3%(까날 프뤼스는 9%)를 영화제작

에 지원하도록 의무화한 것처럼, 우리나라도 TV방송국으로 하여금 영화제작에 재정적으로 참

여하게 하거나, 방송사에서 제작과 편성을 분리시켜 독립제작사들의 제작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TV 프로그램의 일정 부분을 외주화(外注化)하고, 이때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독립제작사에 인정

함으로써 다단계 프로그램 판매에 의한 윈도우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영화 방영권료도 현실화시켜야 한다. 우리나라도 프랑스 TV의 자국영화 쿼터제를 완화된

방식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현단계 한국의 비디오 산업은 비디오 판권 획득에만 투자할 뿐 직접적인 영화제

작에는 거의 기여하지 않고 있다. 비디오 판매액의 일정 비율을 영화제작 기금화하는 방안과,

상영관의 스크린 쿼터에 해당하는 한국 극영화 비디오 의무배급제 실시, 그리고 비디오 출시

편수에 상응하는 영화제작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4. 영상산업의 인프라 구축 : 영화 인력 양성 및 제작기술 기반시설의 확

충

7) 택스 쉘터제도는 1960년대말 미국 캘리포니아 주 의회에서 의원법안으로 만들어져 연방정부가 채
택한 특별세제로, 법인과 개인이 영화제작에 투자하면 투자액의 4배까지 세금을 공제하는 제도이
다.



양성 문제이다. 영상산업의 저력은 바로 영상인력의 두터운 저장고에서 나온다고 해도 과언

이 아니다. 영상산업의 메카인 헐리우드의 저력은 프로덕션 시스템에서 보듯이 영화제작 스텝

들의 기능 분화와 프로정신에서 나온다고도 볼 수 있다. 프랑스 영화의 가능성은 영화고등학교

의 교실에서 싹트고 있다. 영상산업 후발국인 호주가 그렇게 빨리 세계시장에 진입할 수 있었

던 것도 고급영화인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비록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도 영상

기술고등학교 같은 특수목적고의 설립을 권장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각급학교 교과과정에서 영

상물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것도 영상문화를 성숙시키는 다목적 기획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영상산업의 또 다른 인프라는 제작기술과 기반시설이다. 우리의 영상산업이 선진국에 뒤지

는 이유 중의 하나는 영상 프로그램 제작을 보조해주는 기초적 기술과 기반시설이 부족한 데서

찾을 수 있다. 보다 질높은 영상물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규모와 형태의 녹음실, 현상실,

편집실, 특수효과실 등의 기술적 지원시설의 확대가 요구된다.

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한 구체적 방안 중의 하나는 바로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이다. 갈수록 다양해지는 영상작업을 소화하고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 주도의 기

술지원보다는 민간의 자발적인 수요와 경쟁에 의해 특화된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

할 것이다.

5. 해외 합작영화의 제작과 수출 강화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21세기의 문화상품은 장르가 파괴된 하이브리드 문화요, 국적이 불

분명한 ‘글로벌 컬쳐’(지구촌 문화)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1992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

던 미국과 프랑스 사이의 GATT협상이 끝난 후, 프랑스는 문화적 정체성에 기초한 ‘문화적 예

외’의 목소리를 낮추면서, 헐리우드가 내미는 손을 슬며시 잡아주었다. 최근 에일리언4 를

감독한 프랑스의 장 피에르 쥬네, 레옹 과 제5원소 를 만든 뤽 베송, 티벳에서의 7년 을 만

든 장 자크 아노에게서 볼 수 있는, 헐리우드 자본과 프랑스 감독의 예술감각의 접속이 그것이

다.

합작영화의 파트너가 반드시 헐리우드일 필요는 없을 것이다. 나름대로 우리만의 개성있는

영상작품을 만들되 세계 영화시장의 보편적 취향에 어필할 수 있는, 상품성 있는 작품을 만들

수 있다면 어느 나라와도 합작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이런 합작을 통해 우리 영화인들은 외

국 영화제작진들의 노하우를 습득할 기회와 세계 영화시장에 대해 견문을 넓힐 기회를 잡는 일

거양득이 될 수도 있다.

아울러 한국의 영상산업 진흥을 위해서는 목표를 해외시장에 두지 않으면 안 된다. 규모가

작은 국내시장을 대상으로 해서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질 높은 영상물을 생산한다는 것이 사

실상 불가능하다. 이 경우 해결책은 시장의 규모를 넓히는 길뿐인데, 그것이 수출시장의 개척

이다. 영상물은 일단 제작되면 재생산의 비용이 거의 0에 가깝기 때문에, 시장 규모가 넓을수록

수익이 높아지는 신세기형 산업이다. 이런 고부가가치를 창출해 내기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서



지원해야 한다. 프랑스나 호주 등의 선진 각국들의 경험을 토대로 보면, 수출의 주체는 정부기

구이기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잘 대변할 수 있는 업계나 업계의 조합에 맡기고, 정부는 측면에

서 지원을 해주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이다.

Ⅳ . 맺음말

‘IMF한파’가 찾아온 지 채 반 년도 되지 않은 현재, 우리의 문화산업은 주름살이 깊어만

가고 있다. 각종 문화상품의 소비가 격감하면서, 출판업계, 공연예술계, 영화계, 음반업계 등이

불황을 이기지 못하고 도산하거나 ‘살아남기’에 몸부림을 치고 있다. 90년대 초반부터 영화

산업에 뛰어들었던 대기업들은 영화사업 자체를 포기하거나 외화수입을 중단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올해 한국영화의 제작편수도 현저하게 줄어들 전망이다. 또한 그동안 지상파 방송의 외주

프프로그램을 제작해오던 독립 프로덕션들이 외주량의 감소로 인해 무너지고 있다. 이러한 국

면적이고 국지적인 돌발 현상은 세기말에 나타나는 문화 변혁의 징후들과 가세해서 한국 문화

산업의 문제인식과 그 처방의 모색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 글에서는 먼저 오늘날의 문화산업, 즉 시청각 산업의 발전에 영향과 반작용을 보여주고

있는 논리들을, 1) 편집형 문화상품의 논리, 2) 공중파 방송제작의 논리, 3) 기록된 신문의 논리,

4) 공연예술의 논리, 5) 컴퓨터로 정보처리된 프로그램 제작의 논리로 추출하고, 이들 사이의

교착현상이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런 교착현상은 문화산업의 제작과정이 매

우 이질적 논리에 의해 지배되면서도 문화상품에서는 종래의 다양성이 사라지고 초국적화하는

현상과 아울러, 소비자의 개성이 강조됨으로써 분화된 취향에 부응하는 다품종 소량생산의 제

작유통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설명 방식을 따라서 우리 문화산업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분석한다면 다음과 같

을 것이다. 즉 ‘편집형 모델’에 속하는 문화상품의 제작에 종사하는 자본과 인력은 몇개의

과점기업을 제외하면 대부분 중소기업의 형태로 존재한다. 또한 문화상품 제작에 종사하는 전

문인력들에 대한 보수지급방식은 월급제가 아니고, 저작권과 복제권, 혹은 도급방식을 취하고

있다. 문화상품의 수요가 감소하는 IMF체제하에서는 이들의 생존이 더욱 크게 위협받게 되고

문화상품 생산에서 양의 감소와 질의 저하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영향은 편집형 문화

상품을 토대로 프로그램 편성이 이루어지는 전파형 문화산업(공중파 방송국)에도 어두운 그림

자를 드리울 수밖에 없게 되지만, 이들은 국내시장만이 아니라 다국적 문화산업과의 제휴를 통

해서 난관을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이 비교적 우세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의 문화

산업계는 자칫하면 다국적 문화산업의 ‘사냥터’가 될 수도 있다. 경제 분야에서의 IMF 극복

책의 하나가 해외자본의 국내 유치를 통한 경기 부양이고, 문화산업도 ‘산업’인 한, 이런 경

제논리를 완전히 도외시할 수는 없겠지만, 문제는 문화산업의 경우, 모든 것을 경제논리에 맡

겨둘 수 없다는 데 고민이 있다.

이런 고민을 보다 구체적인 정책대안으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1) 영상산업정책 총괄기구의 구성

2) 영상물 제작-유통-상영 구조의 구조조정

3) 제작자본의 안정적 공급과 창작환경의 개선을 통한 제작의 활성화

4) 영상산업의 인적·물적 기반 구축(영화 인력 양성 및 제작기술과 기반시설의 확충)

5) 해외 합작영화의 제작과 수출 강화

이에 덧붙여 이제 시작에 불과한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면의 전개에 따라 창의적인

대안을 찾아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벌써 영화계에서는 IMF시대의 이 불황의 터널

을 헤쳐나가기 위해 영화 제작기간을 단축한다든지, 영화제작비의 절감을 위해서 배우들에게

running gu arantee 제도를 운영하거나, 신인배우를 기용하고, 참신한 아이디어와 이색적 소재

를 가진 작품으로 생존전략을 바꾸고 있다. 또한 외화수입업계에서도 기존의 ‘미니멈 개런

티’ 방식(일단 보증금을 지불하고 영화를 들여온 뒤, 상영후 생긴 이익금을 배분하는 방식)으

로부터 ‘배급대행방식’(distribution fee deal: 국내에서 일단 영화를 상영하고 나서 그 수익

금을 외국 영화사와 배분하는 방식)으로 배급방식을 바꾸고 있다.

그러나 문화산업의 위기를 시장의 논리에만 맡겨두기에는 IMF의 그림자가 너무 짙게 드리

워져 있음을 정부당국은 알아야 한다. 최소한 문화산업의 존립기반만큼은 유지되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그 다음은 시장 경쟁원칙에 따라 보상받는 게임의 규칙을 세우고,

그 규칙의 준수를 독려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자발적 문화 후원세력과 연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문화의 꽃은 비옥한 경제력의 토양에서만 피어나는 것은 아니다. 오랫동안 정책의 부재 (또

는 정책의 방해)속에서 시련을 겪어온 우리 영상산업계 정부의 지원과 격려가 있다면, IMF는

다시 한번 도전해볼 만한 고개일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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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IMF시대 문화시장의 위축

6.25 이후 최대 국난이라는 IMF시대를 맞아 사회 전체가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문화 분야

는 특히 그 정도가 심하다고 하겠다. 일례로 각 가정에서도 실업이나 소득 감소로 살림살이에

주름이 잡히면 우선 교양, 오락비 등 문화관련 비용부터 줄이기 시작한다. 결과적으로 문화계

가 그 어느 때보다 혹독한 시절을 보내게 될 것임은 너무나 당연하다. 아예, 문화예술의 존립기

반 자체가 흔들리는 지경이라고 하겠다.

그동안 창작에 몰두하던 작가들은 각종 문예지의 휴간과 지면 축소 등으로 작품활동은 커

녕 생계까지 위협받는 상황에 몰리고 있다. 그 영향은 영화, 음악, 미술계, 출판, 문학계 등 미치

지 않는 곳이 없다. 출판업의 경우, 97년부터 이어진 경기불황의 여파로 서적도매상 23곳이 부

도가 나서 유통이 마비되고 연쇄도산의 와중에 있다. 다행히 2월 12일 재경원의 긴급자금 200

억원 지원 결정으로 막혔던 숨통을 가까스로 틔웠지만 출판계의 앞날은 더욱 어두워질 전망이

다. 출판계는 이미 국내 매출 2위의 대형도매상 ‘송인’이 지난 2월 4일 60억대 규모의 최종

부도를 낸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80년대 후반부터 이어져온 출판계의 고질적인 유통문제

가 원인이기도 하지만, 최근 물량의 격감으로 대형 서적도매상과 소매상(서점)까지 연쇄도산

위기에 놓이고, 그것은 곧 출판계 전체의 붕괴 위기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문화계가 그

동안 자생력을 키우지 못한 채 정부나 대기업 등의 외부지원에 절대적으로 의존해온 데에도 그

책임이 크다.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은 ‘문화는 사치’라는 발상이 통용되는 사회분위기가 아닌

가 한다. 정부, 기업, 은행, 학교, 병원 등 우리사회 각 분야에서 구조조정의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에서 문화계 또한 새롭게 태어나는 각오로 임하지 않으면 안된다.

Ⅱ. 국가발전과 문화의 중요성

돌이켜보면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위기는 엄청나게 빠른 세계 경제환경 변화에 제대로 적

응하지 못해서 국가경쟁력이 구조적으로 취약해진 탓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외환위

기로 촉발된 구조조정은 강요된 개혁이라기보다는 어차피 우리가 밀고 가야 할 개혁 방향이라

는 인식이 필요한 때이다.

흔히 21세기를 ‘정보화시대’, ‘지식이 선도하는 시대’, ‘문화가 중시되는 시대’라고

부른다. 그것은 정보, 지식, 문화와 같은 인간의 지적 요소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생

산요소로 작용하게 됐다는 뜻이기도 하다.

최근 우리가 당면한 경제문제들은 전통적인 발전전략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경상수지 흑자국인 일본이 오랜 경기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데 비해, 미국경제는 7년

이상 호황을 누리고 있다. 미국 금융자본의 세계 제패와 아시아 금융위기의 확산 문제, 환경 라

운드나 부패 라운드와 같은 비경제적 국제규범으로 인한 통상마찰, 세계적 네트워크에 의해 이

루어지는 투자와 생산활동 등,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다양하게 벌어지고 있다.



종래의 경제발전은 3대 생산요소인 ‘노동·자본·토지’의 한계성과 국가 간 이동의 제약

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오늘날처럼 국경이 없는 세계화시대에서는 생산요소 이동의 제약이 사

라져 이른바 ‘글로벌 아웃소싱’이 일반화되고 있다. 또한 지식정보와 같은 새로운 생산요소

는 그 성질상 공급의 무한성 때문에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가격이론이나 경쟁력 이론의

수정을 불가피하게 하고 있다. 미래의 21세기 지력사회에서는 경제발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요

소가 인간의 창조능력이다.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는 경제적 생산활동에서 문화적 요소를 중요

시해야 한다. 왜냐하면 인간의 창조능력은 문화의 발달과 그 맥락을 같이하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는 하루빨리 IMF체제를 벗어나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 그러나 당장

의 문제 해결이 아무리 시급하다고 해도 근시안적 해결책에만 매달려서는 우리에게 미래는 그

다지 밝을 수 없다. 긴 안목에서 우리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을 시정하고 21세기를 대비하는 새

로운 국가발전 전략이 필요하다. IMF 위기를 초래한 외환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각 분야의 구

조조정을 끝낸다고 해서 예전의 경제수준을 되찾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결국 IMF체제의 극복

이나 경제발전도 우리사회 시스템의 효율성 여부에 달려 있다.

그리고 사회 시스템의 효율성은 그 나라 문화수준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정보화와 지력사

회에서는 정신적 사회간접자본이라 할 수 있는 문화수준이 높아야 생산성이 높아지고 새로운

가치가 창조될 수 있는 까닭이다.

Ⅲ . 글로벌시대 문화시장의 개방

머지않아 문화활동에 대한 투자도 국제협상의 대상이 된다.

이미 금년 2월 파리에서 시작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다자간 투자협정(MAI)협상 때

이 문제가 제기됐다. 문화활동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완전 개방하자는 문제가 주요 의제로 제

기된 것이다. MAI협상이란 회원국들이 모든 외국인 투자에 대해 내국인과 같은 대우를 하자는

‘투자 완전자유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3년 전 시작해서 현재 막바지 단계에 이른 다자간

투자협상의 주요 안건은 문학, 음악, 미술, 영화, 방송 등 문화활동에 대한 투자를 MAI에 포함

할 것인지의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예컨대 미국이 프랑스나 한국에 영화프로덕션을 만들

어 직접 제작한다거나, 방송사와 출판사를 설립해서 운영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

면 각 회원국들은 장차 그 나라 국민들이 겪게 될 문화충격에 대해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다.

문화활동을 예외로 하자고 강력히 주장하는 나라는 주로 프랑스와 캐나다이다. 미국을 제외

한 나머지 회원국들은 적극적인 의사표명은 하지 않아도 이들 두 나라에 동조하는 입장이다.

대부분의 회원국은 문화의 국가 간 장벽이 완전히 허물어지면 오직 미국문화만이 살아남을 것

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지리적으로 미국과 인접한 캐나다는 문화시장 개방시

자국 문화가 완전히 사라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프랑스는 특히 회원국들 가운데 반대의 선

봉에 서 있다. 문화대국이라는 자부심과 함께 국제무대에서 점점 영향력을 잃고 있는 프랑스어



에 대한 위기감까지 겹쳐 있기 때문이다. 영화, 방송, 오디오, 비디오 및 도서출판 등에 대한 외

국인 투자가 완전 개방될 경우 국내에서조차 프랑스어의 존립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입장이

지배적이다. 프랑스의 예술인단체가 문화활동 투자를 MAI협상에서 제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프랑스 정부에 촉구한 것도 이같은 배경에서였다. 프랑스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때도 문

화 분야만은 예외로 할 것을 주장해 이를 관철한 바 있다.

결국 문화시장 개방 문제는 예민한 사안이어서 정치적 타협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그러

나 문화의 독자성을 지키려는 회원국들의 입장이 워낙 완강해 미국이 양보하지 않는 한 3년간

끌어온 MAI협상 타결이 또다시 미뤄질 가능성도 크다. 그럼에도 문화시장의 개방은 시간문제

일 뿐, 이미 대세가 굳어져가는 듯한 인상이다.

Ⅳ . 일본 대중문화 개방의 불가피성

‘문화시장 개방의 글로벌화’라는 추세에서 본다면 한·일 관계의 특수성만을 고집해서

일본문화의 수입을 더 이상 막을 명분은 없어졌다고 볼 수 있다. 어차피 몇년 안으로 모든 나라

의 문화시장이 개방된다면 그때 가서 법석을 떨 일이 아니라는 얘기다. 유사한 예로서 1994년

에 10년 이상 끌어온 우루과이라운드(UR)가 타결되자 그때까지 낙관적으로 대세를 관망해오던

우리정부가 겪어야 했던 혼란을 들 수 있다. 그간 농업에 대한 사전투자나 준비를 게을리했던

정부는 1995년 WTO(국제무역기구) 출범과 함께 허둥지둥 영농보호자금으로 10년간에 42조원

이라는 막대한 재정지출을 도모했지만, 결국 농업은 침체되는 결과만 야기한 것을 들 수 있다.

그렇듯 국제적인 요인 때문에 일본 대중문화의 개방이 불가피한 점도 있지만 우리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도 더 이상 미룰 과제는 아닐 것이다. 예컨대 우리가 일본보다 늦게 개국(開國)에

눈을 뜬 이유로 한·일합방과 식민통치를 받아왔지만, 그 격차는 계속 남아 있다. 현실정에서

도 제조업, 광공업 등에서 우리가 일본을 따라잡기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다행히도 최근의

국제경제 여건은 모두 ‘후기산업사회’를 졸업하고 서비스, 정보화사회로 급격히 이동하는 와

중에 있다. 미국이 1990년대 들어 세계 최강국으로 군림할 수 있게 된 것도 바로 이 추세를 미

리 간파하고 대비한 때문이다. 제조업에서 큰소리치던 일본도 바로 정보화, 서비스화에 대한

대응이 늦어져 지금껏 경제가 혼란의 와중에 있는데, 우리의 경우 적어도 정보화 투자만은 꾸

준히 한 결과 일본과의 격차가 좁혀졌다고 볼 수 있다.

문화시장도 넓게 보면 정보화 관련 서비스산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는

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일본과의 승부를 겨루어 볼 수도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특히 우리가

최근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교육개혁’이 성공해 창의력, 상상력 등을 키우는 교육이 되도록

청소년을 육성한다면 빠른 시간 내에 우수한 문화예술인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을 것이다. 감

성과 창의력, 개성 등을 연상케 하는 문화시장의 장래가 한국인과 일본인 사이 누구에게 더 적

합할 것인가는 자명하다는 뜻이다. 다만 출발선상이 다소 늦었을 따름이지 우리가 계속 뛰어

가면 분명 역전은 가능하다고 믿는다. 제조업이라면 모르지만 적어도 문화산업(시장)에서만은

분명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Ⅴ . 문화개방에 따른 구체적 영향 분석

1. 개방의 현주소

일본 대중문화는 해방후 50년이 넘게 공식적으로 금지돼왔으나 실제로는 우리 주변 곳곳에

침투해 있다. 컴퓨터통신과 위성방송, 잡지, 대학가의 시네마테크 등에서 일본 영화나 가요는

쉽게 접할 수 있을 정도이다. 웬만한 영화팬은 「러브레터」나 「신세기 에반게리온」비디오테

이프를 구할 수 있으며, 일본 가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가수의 기호나 일상생활까지 속속

들이 꿰뚫고 있다.

이제껏 강경하게 일본문화 개방을 반대하던 언론도 개방 분위기의 대세를 인정하고 있는

추세이다. 선거 기간 중 ‘일본대중문화’ 개방원칙을 재확인한 김대중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

되자 가요와 영화 등 업계 관련자들은 벌써부터 일본문화 개방 이후를 준비하느라 부산하다.

영화계에서는 처음으로 한아미디어가 97년 일본 최고 흥행작 모리타 요시미치 감독의 「실

락원」을 수입하기로 했다. 대통령 후보들이 모두 일본문화 개방을 약속한 것을 보고 선수를

친 셈이다. 대기업 영화사업팀은 지난해 일본 영화가 세계영화제를 석권하자 너도나도 일본 영

화를 무더기 수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현재 IMF한파로 주춤한 상태이지만 언젠가 봇물이

터질 것이다.

영화계에서 가장 욕심을 내는 작품은 미국 박스오피스 16위까지 진입한 수오 마사유키의

「셸 위 댄스」와, 일본에서 1200만 관객을 동원한 미야자키 하야오의 애니메이션 「모노노케

공주」라고 한다. 작품성과 흥행성을 인정해 국내의 몇몇 수입사가 구입에 열을 올렸지만, 오

히려 일본 측에서는 계약을 유보하고 있다. 시장개방이 이뤄져 국내사 간에 경쟁이 치열해지면

보다 높은 가격으로 팔 수 있고, 직접 배급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일본 영화사들은 내심으

론 한국시장에 큰 관심을 갖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일부러 느긋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

다.

영화와 마찬가지로 가요에서도 한국인의 기질이나 정서에 맞는 수출전략을 세우려는 것이

일본의 입장이다. 한국이 빨리 문을 열어야 한다는 일본 내의 강경한 주장도 있지만, 한국인들

에게 억지로 일본문화를 강요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한국을 잘 아는 일본사람들의 주장이다.

일본문화 개방에 아직도 반대의견을 펴는 사람이 있지만 일본문화 수입금지는 이미 논리적

명분을 상실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일본영화 수입을 강경하게 반대한 한 감독은 아이러니

하게도 일본영화 표절 의혹을 받고 있다). 일본의 만화, 영화, 가요가 우리 대중문화의 한 부분

을 이루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개방논의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다.

일본 대중문화에 대한 논의가 국민감정을 둘러싼 찬반논쟁의 수준을 넘어서야 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이다. 일본은 음반시장 세계 2위, 애니메이션 시장만 2조 3000억원에 이르는 거

대한 문화산업을 갖추고 있다.

일본문화 시장개방에 대한 연구는 94년 김문환 서울대 교수의 보고서가 처음이지만 그 이

후 대부분은 한일감정에 대한 여론조사에 그치고 있다. 우리정부가 일본문화 시장개방을 현실

적인 문제로 생각하기보다 한일외교의 제어장치로 삼아왔다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논의

는 감정적인 차원이 아니라 일본문화 개방을 영화나 가요의 제작, 배급을 둘러싼 산업적 차원

에서 바라보고, 세계적 자본국으로서의 일본을 평가하는 쪽에서 시작돼야 한다. 대중문화의 유

입을 막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우리의 문화를 다양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도 일본문화

개방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법일 수 있다. 일본문화 개방을 앞두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도 해

방 이후 50년간 공식·비공식적으로 한국과 일본 문화 사이에서 오간 것이 무엇인지, 그 이유

가 어디에 있는지를 거의 알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2. 개방에 따른 영향

일본문화의 단계적 개방이 현실로 다가옴에 따라 그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 것인가가 관심

의 대상이 되고 있다. 문화관광부는 대중들에게 다소나마 영향을 적게 미치는 공연 부문부터

개방해 음반, 방송 순으로, 그리고 영상매체는 영화, 비디오 등의 순서로 각각 개방한다는 원칙

을 세워놓고 있다. 그러나 일본문화가 우리국민들에게 이미 상당히 익숙해져 있어 그 파장이

생각보다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일본문화에 대한 개방이 공식

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지금도 국내에서 NHK위성방송이나 인터넷, 각종서적 등을 통해

제한받지 않고 일본문화에 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본에 대한 거부감이 상대적으로 적

은 젊은 층에선 일본문화 개방이라는 공식적인 절차쯤이야 큰 의미를 갖지도 않는다.

일본문화 개방에 따라 국내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음반 및 영화

산업이다. 발빠른 업자들은 일찌감치 그런 상황을 예견하고 음반과 영화의 국내 판권 확보를

위해 일본기업들과 물밑 접촉을 시도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특히 음반의 경우, 아직 일본의 엔

카 등을 기억하고 있는 60대 이상의 노년층과 20∼30대층에게 어느 정도 인기를 끌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지난해 해체한 일본 록그룹 「X재팬」의 음반은 비공식적으로 한

국에서만 20만장이 넘게 팔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전체적으로 음반시장의 10∼15%가

일본에 잠식될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와 있다.

영화의 경우는 극장용 애니메이션이 국내시장을 상당 부분 잠식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

라는 애니메이션 창작력이나 생산기반이 취약한 반면, 일본 애니메이션은 세계적으로 높은 경

쟁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극장영화는 당장 수입되더라도 큰 타격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일본에서는 연간 장편 극영화가 2백∼3백편씩 제작되고 있으나 세계시장에서 잘

팔리는 상품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일부 기업들은 이미 일본 영화업계와 접촉하고 있다. 대우시네마가 일본 영화배급사와 영화



상호배급을 추진중이며, 디지털미디어도 일본 다이에이사와 영화판권 구매 협력을 시도중인 것

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대원동화는 극장용 만화영화 판권을 일부 확보해 놓은 것으로 전해진

다. 이런 현실을 볼 때 일본 영화의 수입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일본문화가 한꺼번에 수입

되면서 일어날지 모르는 부작용만은 막아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지적이다.

3. 개방은 필연적 추세

일본 대중문화 개방문제와 관련해 왜 하필 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을 받고 있는 이 시기에

일본 문화상품을 개방하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다. 대일 무역적자만 늘리는 결과가 되지 않겠느

냐며 개방을 반대하는 의견이 그중 하나다.

그런데 일본 대중문화 개방과 경제문제를 동일선상에서 생각하는 견해에는 다소 무리가 있

다. 그 두 가지는 전혀 차원을 달리하는 문제다. 한국과 일본 사이의 무역적자는 한국산업의 구

조적인 문제이므로 단시일 내에 개선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솔직히 많은 한국기업이 기술개발

에 성공해 기술입국의 대열에 서게 될 때까지 대일 무역역조는 늘었으면 늘었지 해소되기는 어

려운 실정이다. 이 점에서 볼 때 대일 무역적자의 시정을 요구하며 한국정부와 매스컴이 불공

정 무역이라고 일본 측을 공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본다. 무역역조가 더 심해진다고 해서

걱정이 된다면 오히려 일본상품을 사지 않으면 될 것이다. 예컨대 자동차부품 같은 것을 수입

하고 싶지 않으면, 우리나라에서 한시라도 빨리 품질 좋은 제품을 개발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

생산을 위해서 자동차부품은 필수품이기 때문에 수입하는 것이다. 이것은 수요와 공급의 간단

한 논리에서 설명된다.

일본 대중문화도 마찬가지다. 그들의 문화를 개방하면 퇴폐·저속문화가 국내에 들어와 청

소년들에게 나쁜 영향을 주고 일본측 업자들만 혜택을 보게 되리라고 판단한 나머지 정부는 오

늘날까지 문호를 닫아왔다. 그러나 국내에 일본 대중문화가 적지않게 침투해 있다는 현실을 직

시해야 한다. 부산광역시 등 일본과 가까운 남부지방에서는 1960년대부터 라디오는 말할 것도

없고 텔레비전에 간단한 장치만 부착하면 일본의 교육프로그램은 물론이고 몇몇 저속한 프로

그램까지 안방에서 쉽사리 볼 수 있다. 위성방송으로 일본 프로그램을 볼 수 있고 일간지도 접

할 수 있다. 일본 것을 모방한 불건전한 만화책도 서점에서 흔히 볼 수 있다. 한국의 노래방에

서는 일본 유행가를 부를 수 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한일 양국 간에 연간 3백만명 이상

의 사람들이 서로 왕래하며 정치, 경제, 문화, 학술 스포츠,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통해

나름대로 양국 문화를 흡수 소화하고 있다. 때문에 지나친 규제는 오히려 호기심만 유발시키는

결과를 초래할지도 모른다.

또한 교육자들은 대중문화 개방이 문화침략의 기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려하고 있다.

그렇다. 일본 문화상품이 수입되면 한동안은 일본문화가 붐을 일으켜 혼란을 피하기 어려울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일찍이 4세기 전후부터 일본에 문화를 전해준 문화선진국이었다.

여기에 긍지를 갖고 포르노 따위의 퇴폐적인 문화에 오염되지 않도록 지도하는 것이 교육자의

당연한 의무라고 여겨진다. 어느나라 문화에도 장단점이 있게 마련이므로 그것을 잘 구별해 대



처하도록 능력을 키우는 게 더 중요한 일이다.

21세기를 눈앞에 둔 이 무국경, 무한경쟁시대에 다른 나라 문화의 유입을 막기란 현실적으

로 불가능하다. 그것을 취사선택하는 것은 국민의 지적 능력과 양식에 맡겨야 한다. 한국과 일

본은 고대로부터 역사·경제·정치적으로 가장 밀접한 사이였다. 지리적으로도 가장 가까운 이

웃나라 문화를 외면하면서 과연 세계 어느 나라와 진정으로 친선관계를 맺을 수 있겠는가? 이

제는 사고와 행동이 좀더 유연해져야 할 때이다.

Ⅵ . 개방에의 대응은 결국 문화산업의 육성

1. 문화산업의 국민경제적 중요성

정부는 문화산업과 지식산업을 21세기 국가기간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신낙균 문화관

광부장관은 지난 3월 업무보고에서 문화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시킬 것을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해 문화산업진흥기금 3천억원을 오는 2003년까지 단계적으로 조성하겠다는 일정까지 밝혔

다.

산업연구원(KIET)에서도 문화지식산업육성에 15조3천억원을 투입할 경우 1년 안에 32만여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실업문제와 산업구조 조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냈다. 즉, IMF체제 극복을 위해선 문화, 지식산업을 육성하는 게 효과적이

라는 주장이다.

문화관광부는 영상산업투자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창업투자회사 등과 공동출자

로 2백억원 규모의 영상전문투자조합을 설립하기로 했다. 또 문화산업 분야에서 외국자본을 적

극 유치, 영화 게임소프트 애니메이션 등을 외국업체와 공동으로 제작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

다. 특히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소프트 부분 50여 벤처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는 연면적 3천평

규모의 ‘벤처영상빌딩’도 올해 안에 신축될 예정이다.

KIET 보고서에서는 근본적 실업대책으로서 지식기반 유망산업 위주의 투자를 강조했다. 사

회간접자본 투자나 공공근로사업 등 임시직 위주의 수요 진작은 대증적 치료에 그칠 뿐 일정시

간이 지나면 다시 실업상태로 되돌아 올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문화지식산업 육성으로

산업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회복과 실업문제 해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다

는 판단은 어느 정도 설득력을 지닌다.

2. 문화산업의 소득창출 효과

미키마우스는 미국 대중문화의 상징이다. 미국뿐만이 아니라 세계 어린이들에게 가장 친숙



한 캐릭터이다. 월트디즈니가 만들어낸 이 조그만 생쥐는 수십 년 동안 세계 어린이들에게 꿈

을 주며 사랑을 받아왔다. 그러나 미키마우스가 단순히 꿈만 주는 것은 아니다. 즉, ‘코카콜

라’나 ‘맥도날드 햄버거’와 함께 미국이 해외시장을 개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전초병

이기도 하다. 자산가치로 따질 때 54조원이 넘는다는 계산까지 나와 있다. 이처럼 대단한 미키

마우스가 요즘 그 고향인 미국에서 일본산 캐릭터에 맥을 못추고 있다고 한다. 미국 어린이들

이 미키마우스보다 ‘고질라’, ‘닌자거북이’ 등 일본산 캐릭터들을 더 좋아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가 흥미롭다. 닌텐도, 세가 등 일본 게임소프트 업체들이 미국시장을 장악하게 되면서

미국 어린이들이 일본산 캐릭터에 더 익숙해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겉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문화상품의 파괴력은 이처럼 엄청나다. 어린이들의 동심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기호

까지 바꿔버리는 게 문화상품이다. 마치 어렸을 때부터 밥 대신 햄버거나 피자를 좋아하게 만

들면 식성이 변하게 되고, 결국 외식산업이 서구화되는 이치와 같다고 하겠다. 멀티미디어를

통해 세계가 하나로 통하는 21세기엔 그 영향력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미래학자들은

앞으론 문화의 주도권을 잡는 나라가 세계인의 감성까지 지배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어떤 면에

선 이미 문화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무한 전쟁이 시작됐다고도 할 수 있다. 미래학자 앨빈 토

플러도 노동집약적 산업시대가 막을 내리고, 부가가치 높은 ‘제3의 물결 경제’가 21세기를

지배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노동력보다 사고와 지식의 힘이 시장을 지배하는 뉴 이코노미

(new economy)의 시대가 이미 도래했다.” 나름대로 인류의 미래를 예고하는 그의 주장 또한

강한 설득력을 지닌다.

우리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가격경쟁력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룩

하였다. 하지만 그 경쟁력이 이제 더 이상 먹혀들지 않게 됐다. 시대가 변해버린 탓이다. 지금

우리가 처한 IMF위기도 따지고 보면 새로운 시대를 내다보지 못하고 안주했기 때문인지도 모

른다. 우리는 여기서 부가가치가 높은 문화산업에서 새로운 국제경쟁력을 찾아야 한다는 당위

성을 발견하게 된다. 문화산업 육성을 통해 우리가 처한 IMF경제위기의 돌파구를 찾아 ‘두뇌

강국’을 건설해야 한다는 명제가 성립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열악하기 그지없다.

일례로 우리나라가 세계 3대 애니메이션 생산국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알맹이가 없다. 외국

의 시나리오에 따라 밑그림만 그려줄 뿐이다. 우리는 인건비나 벌고, 실속은 외국기업이 챙겨

간다. 죽도록 고생하고도 남좋은 일만 한 셈이다. 기막힌 손재주를 갖고도 머리를 덜 썼기 때문

이다. 57억달러 규모의 세계 애니메이션 시장 가운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든 만화영화가 차지

하는 비율은 1%도 채 안된다. 창작과 하청은 경제적 결과에서 이처럼 엄청난 차이가 있다. 영

화, 음반, 패션 등 다른 부문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우리나라가 문화산업과 관련해서 외국업체

에 지불한 로열티는 1천억원을 웃돈다.

우리가 뛰어난 재주를 갖고 있으면서도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한마디로

문화인프라 구축이 안돼 있기 때문이다. 단적인 예가 문화관광부 예산이다. 전체 국가 예산의

0.95%인 7천74억원밖에 안된다. 그중에서도 문화산업국에 배당된 예산은 문화관광부 예산의

2%인 1백68억원에 불과하다. 또한 문화산업 분야에는 그 흔한 진흥법이나 기금조차 없다.

문화산업은 21세기 정보서비스형 산업이다. 공장이나 대규모 자본 없이 아이디어로 높은 부



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이다. 좋은 영화 한 편만 제작해도 비디오, TV프로그램, 서적, 연

극 등 여러 분야에서 엄청난 수익을 거둬들일 수 있다. 더구나 미디어의 발달로 세계인의 감성

이 동질화되고 있어 수출 첨병 노릇까지 톡톡히 해내는 것이 문화산업이다. 「쥬라기 공원」이

7억달러 이상을 벌었고, 최근 「타이타닉」도 벌써 12억달러 이상을 벌어들였다.

문화산업의 열쇠는 결국 창의력이다. 그러므로 호기심 많은 젊은이를 키우고 지식상품이 우

대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한 노력은 두뇌강국으로 가는 지름길이기도 하다.

문화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정책지원도 절실하다. 단 ‘지원은 하되 간섭은 안하는’ 정책마인

드가 필요하다. 문화를 단순한 여가용이 아니라 ‘산업’으로 보는 인식의 전환도 필수적임은

물론이다. 문화산업을 키우는 건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구체적인 방법론을 시급히 찾아

야 할 때다.

3. 외국의 예

독일인들이 일본에 가면 반드시 찾는 물건이 있다고 한다. 바로 사시미용 ‘회칼’이다. 자

랑삼아 집안에 보관하기 위해서다. 유명한 ‘쌍둥이표 칼’을 세계에 수출하고 있는 독일인이

하찮은 회칼을 사가는 데는 이유가 있다. 회칼이 수십 년 동안 요리 수련을 거쳐 도(道)를 얻은

주방장만이 잡을 수 있는 신성한 물건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일본이 일식을 세계에 전파하면서

전통음식에 얽힌 갖가지 이야기를 널리 알린 결과다. 단순한 칼이 당당한 문화상품으로 대접받

고 있는 배경에는 일본인들의 이런 노력이 깔려 있다. ‘사시미(회)’, ‘스시(초밥)’가 서양에

서 고급음식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다.

회칼 이야기는 아직 이렇다할 문화상품을 개발하지 못한 우리에게 한 가지 교훈을 준다. 우

리에게도 소재는 무궁무진하다는 깨달음이다. 따져보면 우리에겐 문화상품으로 만들 만한 유

형·무형의 자산이 수없이 많다. 석굴암, 불국사, 해인사, 설악산, 한려수도 등 사찰이나 명소를

비롯 탈춤, 판소리, 사물놀이, 태권도, 김치, 씨름, 한복, 한지 등 헤아릴 수조차 없을 정도다. 도

처에서 전승되고 있는 신화나 전설, 심지어 맑은 가을하늘도 훌륭한 문화상품 소재가 될 수 있

다. ‘김치’만 해도 우리 음식인데 일본이 먼저 미국 등 세계시장에 ‘키무치’라고 선전, 판

매함으로써 하마터면 ‘김치’를 그들에게 빼앗길 뻔했던 사건은 너무 유명하다.

우리국민들은 소재를 가공하는 손재주도 뛰어나다. 만화영화가 그 단적인 증거다. 한국은

미국과 일본에 이어 세계 3위의 애니메이션 생산대국이다. 종사인력만도 5만명에 달한다. 어딜

가도 ‘손재주 하나만은 넘버원’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가 문화산업에서 두각

을 나타내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다. ‘머리’를 덜 썼기 때문이다. 아예 머리를 쓸 생각

조차 하지 않았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지도 모른다. 창의력을 발휘하고 아이디어를 동원해 문화

를 ‘상품’으로 가공해 내기보다는 단순히 재생산에 그쳐온 탓이다. 우리의 씨름과 일본의 스

모를 비교해보면 그 차이는 단적으로 드러난다. 씨름에는 승부만 있을뿐 ‘이야기’가 없다.

관심은 온통 누가 이겨서 상금을 얼마나 차지했느냐에 쏠려 있다. 이에 비해 스모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이벤트로 엮어져 있다. 전통예법이 등장하고 일본의 고유문화가 재현된다. 자연

히 참관객은 스모를 관람하면서 일본문화를 온몸으로 느끼게 된다. 스모 경기를 본 외국인이

은연중 일본제품을 고급품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도 당연한 귀결이다.

80년대 중반, 프랑스의 푸조자동차는 밀려오는 일제 오토바이와 힘겨운 싸움을 벌였다. 10

여년에 걸친 판매전 끝에 대부분의 현지 업체들은 혼다, 야마하 등에 손을 든 상태였다. 미테랑

대통령이 TV에 출연해 “프랑스인이 만드는 프랑스제 오토바이를 사달라”고 호소했지만 역

부족이었다. 혼다는 불티나게 팔렸고 푸조는 혼다엔진을 사다 쓰는 하청업체로 전락했다. 자존

심 세기로 유명한 프랑스인들이 그토록 혼다에 열광한 이유는 간단하다. 프랑스 청소년들은

TV에서 「북두신권」, 「세일러 문」 등 일본 만화영화를 보며 자랐다. 어릴적부터 익숙해진

오토바이, 바로 혼다를 타며 영화 속 주인공이 된 듯한 대리만족감을 맛보려 했던 것이다. 해외

시장을 개척할 때 먼저 잡지, 영화 등 문화상품을 수출해 현지인의 마음을 사로잡는 일본기업

의 전략이 주효한 셈이다. 사실 미래의 소비자인 어린이에게 제품의 인상을 강하게 심어주는

데는 만화영화나 캐릭터만한 도구가 없다.

문화산업은 이같이 외곽에서 지원만 하는 게 아니다. 패션, 게임소프트, 영화들과 같이 자체

만으로도 높은 상품성을 갖고 있다. 이탈리아는 60년대만 해도 프랑스나 영국의 디자인을 받아

옷을 하청생산하던 처지였다. 그러나 70년 ‘밀라노 패션쇼’ 개최를 계기로 저임금 대량생산

정책을 포기했다. 대신 디자인과 색채 개발에 박차를 가해 베네통, 브렌타노 등 세계적인 브랜

드를 탄생시켰다. 이탈리아 의류업은 정부와 기업이 합심하여 문화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일

궈낸 모범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문화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확산돼가는 추세다. 문제는 정부

와 기업의 손발이 맞지 않고 투자의 우선순위에서도 항상 뒤로 밀려난다는 데 있다. 게다가

IMF한파는 가뜩이나 취약한 문화수출 기반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해외문화 이벤트가 장

기적으로 수출확대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분명하나 문제는 기획력과 자금이다. 그러나 지금이

야말로 문화수출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할 시기다. IMF 극복에는 적은 자본으로 단기간에 부

가가치를 만들 수 있는, 바로 문화상품이 적격이다. 지금 문화를 외면한다면 국산품은 앞으로

도 영원히 저급품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일례로 아무리 경제여건이 어렵더라도 디자

인 진흥을 위해 오히려 그 투자를 늘려야 할 것이다. 특히 기업 차원에서 어렵다면 공공 부문에

서 그에 대한 투자를 감당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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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새로운 문화비전을 기대하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우리사회의 총체적, 근본적 개혁을 부르짖는 소리는 크지만 당장

눈앞에 닥친 경제위기 극복에만 모든 논의가 모아지는 것 같다. 여기서 한발 앞으로 나가더라

도 기껏 ‘한국인이여 다시 한번 뛰자. 물자를 아끼자.’ 라는 식의 방법론이 결여된 구호로만

‘의식혁명’을 주장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위기의 저변에는 우리의 ‘삶의

방식’ 즉, ‘문화’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를 개혁할 수 있는 새로운 문화정책적

프로그램 내지 비전이 반드시 제시되어야 한다.

새정부 100대 과제 안에도 ‘문화예술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향수 기회를 확대’, ‘문화

와 관광산업을 육성하여 21세기 문화강국 건설’ 등의 추상적 개념만 설정되어 있을 뿐, 이를

위해 어떤 이념지향적 문화정책을 구상하는지 자세히 파악하기는 어렵다.

본고를 통해 필자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비전을 미리 요약한다면 첫째, 지나친 엄숙주의, 도

덕주의를 지양하고 ‘개인의 자유’를 강조한다. 지난해 있었던 경제위기의 배경에도 지도층의

도덕주의, 엄숙주의 등이 자리잡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둘째, 우리사회의 인연중심의

이기적, 폐쇄적 미성숙한 삶의 방식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지식인의 책임을 말로만이 아니라 실

제로 실행할 수 있는 ‘사회문화운동’을 통해 지식이 없는 이들을 얕잡아보고 낮춰보고 교훈

을 주려는 태도를 성찰하고 바로잡도록 해야 한다. 셋째, 문화산업, 관광산업이 아무리 중요하

다고 해도 이들의 경제적 효과에만 치중할 경우 문화발전, 관광발전이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구체적 정책수립이나 기획과정에서 반드시 문화정책의 이념적 뿌리에 대해 분명한

소신을 가진 문화기획가, 문화사회학자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우리는 사실 거의 매년 ‘위기’를 체험했고 그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매번 ‘근본적 변

화’를 촉구했다. 그러나 실제로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가 다시 또 다른 ‘위기’를 맞곤 했

다. 이런 과정에서 패배주의적 정서는 현실의 세계에서 아무리 처절한 실패를 겪었더라도 절망

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수 있다는 확신을 갖지 못하게 하고 그 이루지 못한 ‘원’은 ‘한’으

로 발효되고 만다. 그런 정서가 개인의 차원에 머물지 않고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끼칠 때 사회

개혁이나 진보는 손쉽게 냉소의 대상이 되고 ‘비판정신’의 소중함보다는 현실의 세계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온갖 힘(돈, 명예, 권력 등)을 소중하게 붙잡게 된다.

비판정신이 있을 때 ‘유토피아’의 정신도 되살아난다.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경제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 못지않게 바로 인간적 삶을 위한 문화예술적 유토피아를 만들어

내는 일이다. 이에 대한 몇가지 자료를 인용해보기로 한다. “예술과 노동, 노동과 삶, 삶과 예

술을 융합시키려는 그의(윌리암 모리스)노력은 정치와 예술의 분리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의

다양한 활동과 작품이 보여준 도덕적, 미적, 상업적, 정치적 영역의 상호의존 내지 상호연관은

그의의 ‘유토피아’ 개념에 핵심적인 것인데, 그는 <없는 곳으로부터의 소식>에서 윤리적이

고 사회적인 문제들을 미적인 견지에서 고려하고 미적인 문제들을 도덕적이고 정치적인 고찰

들과 불가분한 것으로 보려는 강한 경향을 드러내고 있다.” (김문환, 문화경제론 , 15쪽, 서울

대 출판부, 1997)



질서는 결정론적 체계에서 우연 복합적 체계로, 규칙은 지배의 원리에서 공생의 원

리로, 조직은 서열 중심의 위계체계에서 유기적인 네트워크의 사회체계로, 규범은 집

단 중심의 사고구조에서 개체 중심의 자율체계로, 커뮤니케이션은 일방향에서 쌍방향

의사소통구조로, 존재양식은 입자 형태에서 파동이 중시되는 사회로 변하고 있다(김

용호, 문화폭발과 문화전략 , 8쪽).

위의 인용을 보더라도 앞으로의 시대정신이 ‘개인의 자유’가 그 어느 가치보다 우선시될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개인의 자유가 마땅히 사회적 공정성과 연대의 정신을 함축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Ⅱ. 새로운 시대의 문화정책 방향

1. 정보화와 문화폭발의 의미를 인식해야

이 시대 변화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정보화 사회’이다.

정보사회라는 용어는 1968년 일본의 사회학자 고야마가 정보사회 서설 이란 책에

서 처음 개념화한 것이다. 정보사회란 용어 이외에도 탈현대를 지칭하는 대표적인 개

념으로는 다니엘 벨의 후기 산업사회 , 네이스비트의 탈산업사회 , 다렌도르프의

탈자본주의 , 아미타이 에티오니의 탈근대 등이 있다. 이러한 정보사회가 실현되면

‘모든 인간’은 풍부한 정보와 지식을 확보하게 됨으로써 ‘자기충족을 해나갈 수

있으며 물질적 욕망보다 정신 목표’의 성취, ‘시간 가치의 실현’에 더 큰 가치를

두게 된다는것도 정보사회론자들의 핵심적인 주장의 하나이다(최두진, 포스트모던과

탈대중문화 , 40쪽, 정보문화 , 1996. 3-4월).

첫째, 이제 정보와 문화는 뗄레야 뗄 수 없게 되었다. 정보와 문화의 관계는 하드웨어와 소

프트웨어의 관계라고도 할 수 있다. 컴퓨터, 위성방송, 케이블TV 등의 내용물이 문화로 채워지

고 있다. 비단 이들 뉴미디어뿐만 아니라 잡지, TV 등도 최근 문화정보, 영화평 등에 상당한 비

중을 두고 있다. 또한 일반시민들에게 컴퓨터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곧 그들의 삶의 방식 즉, 문

화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 또한 지나치게 하드웨어나 과학 기술적으로만 정보화를 이해하게

되면 정보화 자체가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될 수도 있는데 이를 막는 효과적인 방법도 정보화를

문화와 밀접하게 연관시켜 접근하는 것이다.

둘째, 정보화사회는 시간 가치의 실현을 중시하게 되었다. 즉, 소위 시테크라고 부르는 개념

이 등장하게 된 것도 ‘재택근무’로 압축, 표현되는 정보화사회의 부산물이다. 이제 노동에

있어 시간의 양이 아니라 질이 중요하게 되었다. 시간 가치의 실현은 여태까지의 여가에 대한

선입견을 바꾸어놓게 되었다. 이제 여가는 낭비가 아니라 창조의 원천이 되고 있다. 여가에 대



한 새로운 인식은 문화정책뿐아니라 관광정책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

셋째, 정보화사회는 ‘탈대중문화’의 시대를 동반하고 있다. 이들 컴퓨터, 위성방송, 케이

블TV 등은 불특정다수에게 무차별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므로 문화가 일부 엘리트 계층의 전유

물이라는 기존의 고정관념이 파괴되고 그동안 문화로 부터 소외되어왔던 대중들도 문화와 만

나는 길이 넓게 열렸다는 점이다.

넷째, 정보화사회는 물질적 가치보다 정신적 가치의 성취와 자기 충족감을 중시하게 되었

다. 물론 이것은 하나의 이념적 성격을 띤다. 왜냐하면 현실적인 측면에서 보면 아직 우리사회

의 전반적 흐름은 물질적 욕망보다 정신목표의 성취를 통한 자기 충족감의 증대와는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우리사회 전반의 문화적 유연성과 정신적 가치의 확보를 위해서는

아직도 ‘물질 또는 경제 지상주의’와 지루하고도 힘든 싸움을 계속해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정보화사회는 특히 탈중심주의적인 사고가 필요하고 실제로도 서울 중심의 폐해

를 극복해야만 우리사회가 정보화사회에 효과적으로 적응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중앙정부의

상당한 권한과 업무의 지방 이양이 필수적이고, 무엇보다도 문화와 사회복지 부문의 행정 이양

이 지방행정의 중심에 서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은 ‘문화비전 2000’에서도 뚜렷이 강조되고 있다. “다가오는 21세기

는 중앙집중으로 일관한 한반도 천년의 구심적인 역사의 흐름을 뒤바꾸어 탈중심, 탈중앙의 원

심적인 새 천년의 역사에 물꼬를 트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지방문화, 지역문화의 육성, 진흥은

그러한 분권화, 다극화에 필수적인 전제가 된다. 문화는 오직 다양성 속에서만 크게 꽃을 피울

수 있다.” ( 문화비전 2000 , 6쪽)

2. 새로운 사회문화운동이 펼쳐져야

문화를 정의하는 방법 중 가장 일반적인 것이 넓은 의미의 문화와 좁은 의미의 문화로 구별

하는 방법이다. 좁은 의미의 문화란 민족문화의 중흥 및 고급문화예술을 뜻하고, 넓은 의미의

문화는 삶의 방식, 모든 정신적인 활동, 생활문화를 뜻한다. 전통적인 문화정책에서는 민족문화

의 고양과 고급문화예술만을 중시하였지만 정보화시대의 새로운 문화정책에서는 획일적인 민

족문화보다는 다양한 생활문화를 중시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구체적인 일상생활의 문화가

바뀌지 않고는 거시적인 ‘민주, 민족, 민중’의 바람직한 시대는 오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사

회의 소외된 저소득층, 어린이, 여성, 장애인 등 우리사회에서 항상 억압적 위치에 있어왔던 이

들에 대한 문화운동이 민족문화운동으로만 동력을 가지고 진행될 때 문화가 도구적 위치로 떨

어질 위험성이 크다 할 것이다. 반면, 우리사회의 발전이 경제에 있지 않고 문화에 있음을 우리

모두 신념과 가치체계로서 공유화 하려면 문화 자체를 중시하는 사회문화운동이 필연적인 시

대적 요청으로 뒤따르기 때문이다.

또한 문화라는 것이 단지 여유가 생기면 즐길 수 있는 것으로 치부되던 시각에서부터 벗어

나 각 지역의 정체성 확립과 도시 경쟁력 확보의 차원에서 인식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



다. 문화의 중요성은 95년부터 시작된 지방자치 이후 민선단체장들도 인식하게 되었고, 이로써

문화정책 중에서도 생활문화가 중시되게 되었다. 그런데도 우리는 생활문화라고 하면, 관 주도

의 캠페인적 문화운동을 떠올리게 된다. 오래전 권위주의적 정권시절부터 ‘친절, 질서, 청결’

등의 여러가지 과제를 관이 선정하고 민간부문은 ‘적극적 참여’를 하고 ‘자율실천’을 유

도하는 방식을 떠올리게 되는 것이다. 다가오는 21세기에는 이런 운동과는 다른 차원의 자유롭

고 다양하고 자발적인 시민들 스스로의 모임과 문화모임이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사회문화운

동으로 자리잡을 수 있어야 한다.

중앙집중화된 국민국가의 권력에 억눌렸던 다양한 생활문화들이 획일적인 국가주의

에 저항하면서 자신들의 독자성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으려는 움직임이면서, 다른 한편

으로는 기계주의적인 ‘정치, 군사, 경제적’ 체계에 눌려지냈던 다양한 ‘문화’들이

고개를 드는 과정이다. 그렇게 본다면 새로운 추세는 민족주의의 강화가 아니라 종족

주의(지방주의)의 부상, 혹은 경제·정치주의에 저항하는 문화주의의 부상으로 보아야

한다(김용호, 문화폭발과 문화전략 , 박영률출판사 28-29쪽).

위의 인용에서 중요한 것은 각 지방도시의 문화정책에 있어 생활문화의 ‘문화화’를 이루

기 위해 다양성, 유연성, 개방성, 진취성을 인정하고 이를 북돋우는 정책대안을 지방정부가 활

발하게 개발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다양성이 이미 우리사회, 문화에도 상당히 진척되고 있음을

얘기하면 기성세대들은 실감이 나지 않을지 모르지만 80년대 이후, 특히 대중음악 부문(예를

들어, 트로트, 헤비메탈, 리듬 앤 블루스, 팝, 록, 발라드, 댄스음악 등)에서 급격하게 다양성이

부각되고 있다.

무엇보다 문화정책이 총체적인 사회민주화의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기본적인 인식의 지평이

열리지 않고는 우리사회가 더 발전될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한다. 다시 말해 문화정책의 중요성

을 인정하지 않는 한 경제위기가 극복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이상한 나라’가 될 가능

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해방 이후 우리의 역대정권들은 창조적인 ‘문화정

책’이란 것을 가져본 일이 없다. 문화정책의 이 오랜 부재는 역대 정치권력이 ‘문화’가 무

엇이며 왜 중요한가를 인식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문화의 정치적, 사회적 중요성을 ‘사회발전

과 문화의 연맥관계’에서 정의해낼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사실에 결정적으로 연유한다.”

(도정일, 문화정책은 왜 필요한가? , 민예총문화정책연구소, 1쪽)

비전 제시의 문제는 지식인이 관여하는 문제이고 이런 문제에 대해 우리사회의 지식인들은

대체로 두 가지 극단적인 방향에 서는 경우가 흔하다. 첫번째로는 ‘한국적 문화 가꾸기 보다

문화예술 본연의 개성과 보편성 획득’을 중시하자는 견해가 있다.

한국의 현대미술의 정체성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답하고자 할 때 사람들은 무언

가 가시적으로 똑 떨어지는 것을 원하게 된다. 그러나 쉴새없이 변모하는 오늘의 현



대미술에 하나의 아이덴티티를 부여하려는 한국 미술인들의 몰개성은 오히려 국제화

를 저해하는 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작가에게 중요한 것은 개성이다. 국적은 무의

미하다’ 한국미술의 집단적인 아이덴티티 설정에 대한 하나의 경고로 받아들일 수

있는 외국 평론가 필립 다장의 이 말은 미술문화에 있어 경쟁력을 한국미술의 정체성

에서 찾으려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들려주고 싶은 말이다(전승보, 미술관 1천개 전에

해야 할 일, WIN , 1996. 10월호, 165쪽).

또다른 흐름은 우리사회에서 민족문화 운동이 수십년 간 치열하게 전개되어 왔고 한편 정

부에서는 ‘국풍’으로 상징되는 민족문화 고양운동이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왔듯이 지식인들이

지나치게 국수주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지방문화원의 청소년 대상 문화

강좌에서도 문화하면 ‘충, 효의 전통적 가치의 고양’과 전통문화의 보존만이 강조되어왔다.

또한 이 과정에서 ‘개인의 문화적 표현, 향수의 자유’라는 측면은 상대적으로 위축되어왔다.

그러나 민족문화의 올바른 창조적 계승과 정체성의 탐구를 위해서도 이제 더 이상 기계적이고

획일적인 민족문화의 보존만이 강조되어서는 안된다.

이 두 번째의 흐름과 같은 맥락에서 앞으로 더욱 치열해질 ‘문화전쟁’에서 살아남기 위

해 ‘한국적 문화 가꾸기’ 또는 ‘문화강국 되기’에 충실하자는 견해가 있다. 얼핏 보자면

그럴듯한 주장이다. 예를 들자면, “한국문화는 한문화를 강한 문화로 성장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며 타문화에 의지하려는 문화사대를 한국인의 문화정신에서 제거하지 않는

한 한문화로서 한국문화가 강한문화로 육성될 수 없다는 것 또한 필자의 인식이다.” 등의 논

리이다(윤재근, 문화전쟁 , 5쪽).

문화의 개성, 보편성을 강조하는 시각이 그동안 우리사회의 국수주의 또는 민족주의를 강조

하는 시각의 지나침 (문화적 배타성)을 반성한다는 의미에서도 상대적으로 더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

우리의 생활문화를 올바르게 정립시키기 위해서 필자는 오랫동안 관행처럼 굳어져온 어깨

띠 두르고 구호를 외치는 ‘캠페인문화’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옳고 명분있는 일

이라 하더라도 획일적인 세몰이를 통해 사회의 문제를 일거에 근본적으로 고칠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유연하고 자유로운 생활문화의 정착에는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국가의 경쟁력 확보와 시장경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도 정부의 규제조치는 철폐

되고 사회의 자유로운 창의력을 북돋워야 한다는 데 모두 입을 모으고 있다. 그러면서도 가령

영화에 대한 실질적 사전검열제를 유지하려고 하는 태도는 이해하기 힘들다. 이런 사고의 배경

에는 권위적, 금욕적, 유교적 전통문화가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다. 미국이나 일본이 강점을 가

지고 있는 벤처기업, 정보통신기업, 애니매이션산업, 영상산업 등 문화산업의 성공이 가능한 데

는 다른 무엇보다도 엄숙하고 권위주의적인 생활문화가 제도적으로 배제되어 있다는 데 있다.

게임이나 만화 보는 것을 무조건 부도덕시하고 댄스뮤직의 요란한 몸짓에 거부반응을 보이면

서 어떻게 이들 산업이 발전하길 바랄 수 있겠는가?



80년대 말부터 문화소비는 신세대와 경제적 여유가 있는 중산층을 중심으로 비약적으로 증

가하고 있다. 특히 영화산업이 폭발적으로 활황을 타고 있고 각 지역마다 진지한 ‘시네마테크

운동’이 활성화되고 있다. 그런데 일반시민들이 문화예술과의 접촉을 일상생활 중에서 멀리하

면서 오랜 시간을 지내왔다면 이들이 문화의 중요성을 피부로 느끼고 가까이하도록 할 수 있는

문화정책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무조건 문화예술회관 따위의 거대건축물을 여기저기 짓기만

하면 되는걸까?

바로 이런 질문에 대답하기라도 하듯, 97년에 문화체육부의 문화복지기획단은 21세기문화

복지대토론회를 서울에서 개최한 바 있다. 이때 소개된 ‘문화복지’의 개념을 간단히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우리가 물질적 풍요와 더불어 정신적 풍요를 국민복지의 중요한 조건으로 간주하는

것은, 그래서 문화복지를 강조하는 이유는 ‘문화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가운데 하

나이며’, 따라서 문화는 인간의 기본권 가운데 하나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데에 근거

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문화생활에의 광범위한 참여’에 관한 부분은 문화복지의

중요한 이념적 근거가 된다. 나아가 고급문화의 향수를 대중들에게 확장해야 한다는

‘문화의 민주화’와 각 개인들로 하여금 그 자신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그의 특수한

동기들에 따라 공동체의 문화적 생활에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하는 ‘문화민

주주의’는 문화복지를 위한 중요한 논리적 근거가 된다.” (김문환, 「문화복지의 이

념과 실천방향」, <21세기문화복지대토론회>, 문화체육부 문화복지기획단, 30쪽)

위에서 인용한 문제의식은 넓은 의미에서 ‘환경운동’에 해당하는 얘기라고 파악할 수 있

다. 필자가 97년에 참관한 바 있는 일본 동경에서의 제6회 지구환경영상제에서 접한 내용이었

다. 최우수상을 차지한 작품은 인도의 When Women Unite: The Story of an Uprising 이라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으로 인도의 여성들이 알콜 무제한 판매에 저항하는 사회운동에 관한 내

용이었다. 이 작품에서도 환경문제는 대기, 수질 오염 문제만이 아니라 넓은 의미의 문화문제

가 전부 환경문제임을 일깨워주고 있었다.

현재 기업들이 문화예술가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한국기업메세나협의회의 활동도 서울

편중에서 벗어나 각 지방의 예술인들을 지원하고 또한 저소득층 시민들이 각종 공연, 전시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도 적극적이어야 할것이다. 인천의 경우, 남동공단 등의 근로

자들에게 고급문화예술을 향유하도록 하기 위해 직접 그들을 찾아가 연극, 음악, 미술, 문학 등

을 접하게 하는 ‘문화나누기운동’ 또는 ‘문화자원봉사’가 실천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

어 시립예예술단체들의 일부 회원을 중심으로 최소한의 필요경비는 시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지하게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본다. 특히 이와 같은 도시 저소득층을 위한 문화자원봉사의

추진은 ‘자발적인 소규모 문화모임’들이 활성화될 때 가능하다고 본다.

이와 같은 인식은 우리사회보다 앞서서 독일에서 68년 학생혁명 이후 70년대초에 ‘사회문



화운동’을 통해 개념이 정립되기 시작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사회문화는 ‘모두로부터의 문화’를 지향하는데 그것은 가능한 한 많은 사람

들이 창조적 자기행위를 하도록 한다

2) ‘모두를 위한 문화’를 진흥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즉, 문화와 예술에 대한

접근을 쉽게 한다.

3) 문화를 다시 사회적 현실과 일상생활에서의 경험이 되도록 한다.

진부한 일상에 안주하고 상품화되고 엘리트 지향적인 문화개념과 그를 지

향하는 정책에 대한 헤르만 글라저의 비판은 타당한 것이었다(정갑영, 사회

문화: 우리나라 지역문화정책을 위한 이념, 모두를 위한, 모두로부터의 문

화 , 90쪽).

사회문화운동의 방법으로는 자원봉사와 문화와의 접목, 장애인복지와 문화와의 연계 등을

들 수 있다. 다시 말해 장애인과 일반인 사이에 알게 모르게 차별성이 강조되는 게 우리사회이

고, 이로 인해 편견과 몰이해가 증폭되고 있다면, 이를 깨뜨리기 위해 진지한 교육프로그램 못

지 않게 중요한 전략이 문화적 취미와 감수성이 비슷한 일반인과 장애인이 서로 함께 즐기는

것이다. 예를들어, 연극, 음악, 미술, 영화등의 취미가 같은 일반인이 장애인과 함께 동행하여

즐기는 것이다. 이와같은 프로그램 개발에 적극적인 단체로 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를 들 수 있

다.

결국, 사회문화운동이 기대하는 것은 문화가 활력있게 됨으로써 산업과 경제의 활성화에 강

력한 동인이 된다는 식의 문화를 효용가치적 부수의 수단으로 여기는 인식에서 벗어나 지방정

부나 문화예술인이나 일반시민이나 모두 문화발전 자체가 목적이 되는 문화를 바라보는 시각

의 변화를 꾀하자는 데 있다. 이로써 우리 모두의 가치관의 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예

를 들어, 경제제일주의, 눈에 보이는 것만을 소중히 여기고 과정보다는 결과만을 중시한다든지,

장애인 등 약한 사람, 약한 것에 대해 무시하는 마음가짐 등으로부터의 대담한 변화는 오직 문

화를 바라보는 시각의 바뀜에 의해서만 이뤄질 수 있다.

Ⅲ . 지방 차원의 문화정책 문제점과 발전방향

지방 차원의 문화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획일적으로 과거로부터의 관례, 중앙정부

의 지시, 고식적인 5개년 계획 등에 의해 움직일 것이 아니라 문화수용자인 시민들의 입장에서

발상을 크게 바꾸어야 한다는 점이다. 약 10년 전에 비해서 지방도시의 시민들의 문화 수용욕



구의 변화는 눈부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각 지방도시의 문예회관에서의 공연, 전시 프로그

램도 질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참신한 기획공연을 늘리지 않으면 일반시민들의 발길을 문예

회관으로 끌 수 없을 것이고 문화프로그램의 경영마인드 도입도 말뿐으로 그칠 것이다.

1. 관료적 문화행정의 개혁

3공시대 이후 규제 위주의 문화행정이 지속돼오다보니 문화정책의 이념은 민족주의적 경향

의 강화와 함께 규제와 통제 위주로 진행되어온 게 사실이다. 내용면에서도, 문예진흥기금 등

의 자금지원과 문화관련 행사 등 추상적, 관념적인 문화정책기획을 답습해왔다. 물론 이 과정

에서 각 시도마다 대형 종합문예회관, 문화회관, 복지회관등이 건립되어 문화시설 인프라 구축

이 향상된 점은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런 문화시설의 프로그램 기획에 전문성, 창의성이 부

족했던 것은 문화 부문 종사 공무원들의 책임이라기보다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행정시스템의

문제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1) 문화정책 기획의 전문인력 강화

새로운 시대의 지방정부의 문화정책은 단순히 전통문화를 보존, 육성하고 기존의 문화회관

을 운영하고 문화예술단체나 개인을 지원하는 일에서 그쳐서는 안된다. 이미 시대적 상황은

‘문화의 시대 또는 문화산업의 시대’에 들어섰으므로, 각 지역에서의 문화산업의 현실, 문화

소비자의 특성, 창조적 예술인들의 새로운 욕구, 기존의 문화부문정부지원 형식의 검토, 시민단

체나 모임과 문화사이의 커뮤니케이션 관계, 청소년의 문화산업 참여 현황, 진정성이 있는 문

화적 관광 개발 가능성, 창의적 예술인들과 함께 도시 이미지 만들기, 문화정보 확산 시스템의

구축 등의 다양하고 새로운 정책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일반직 공무원 이외에

도 전문인력의 충원을 강화시켜야 한다.

또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시,도 지방정부 문화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인 문화예술과에서 내놓

는 장기계획의 명칭이 문화예술진흥 5개년 기본계획 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예술정책만

이 아니라 그보다 상위개념인 문화정책까지 포괄하는 식으로 체계적 정리가 되어 있지 못하다

는 점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미 전문가의 연구가 있어왔다.

우선 용어 사용 혼란의 현상을 살펴보면, 대상 범주를 나타내는 문화, 예술, 문예,

문화예술, 문학예술이라는 용어에 공, 사 기능을 의미하는 정책, 행정, 경영, 사업, 계

획, 기획 등의 용어를 연결 사용하여 상당히 많은 조합의 유사복합어가 혼용되고 있

는 실정이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 문화와 예술과 관련된 행정이나 정책을 지칭하는

경우 문화행정, 문화정책, 문화예술정책, 문예정책, 예술행정, 예술정책 등의 용어가

가장 광범위하게 통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문제는 이러한 용어를 명확한 구

분없이 거의 같은 뜻으로 사용하거나 굳이 구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같은 용어가



의미하는 바가 사용자마다 다르다는 데 있다(오양열, 한국의 문화행정 체계 50년, 문

화정책 논총 제7집, 4쪽).

문화예술과의 업무 중 최우선적으로 중요시해야 할 것은 ‘문화정책의 기본적 방향과 예술

정책의 기본적 방향 수립’이고, 이 분야에서 지방정부마다 그 지방의 독특한 이미지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창의력과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고, 이런 분야에 대해 외부용역이 가지는 한계도

있는만큼 어떻게 하면 전문성을 살리는 정책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각 지방정부에 따라 방

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인천광역시의 경우, 전문직 공무원들로 이루어진 정책연

구실에서 문화정책개발과 연구를 맡고 있고, 경기도의 경우는 경기문화재단에서 연구위원들이

정책개발을 맡고 있다.

이미 문화행정의 전문성 강화의 문제제기는 그동안에도 여러번 있어왔지만 특히 현

재의 우리사회의 전면적인 구조조정과 새정부 출범과 맞물려 더욱 강력하게 요구되고

있다. 이에 대한 문제제기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누차 표출되어 왔다. “학예 연구

직을 제외한 일반직 공무원들은 대개 1년에서 1년 6개월 순환근무를 하기 때문에 전

문인력과의 긴밀한 협력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 국립현대미술관 내규에 따

른 학예연구실의 업무는 기획전 발의단 하나뿐으로 학예실에 실질적인 권한이 없다.

하지만 조사연구에서부터 전시, 수장고 관리, 교육홍보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일을

학예실에서 맡아 하고 있다. 이렇게 권한은 주어지지 않은 채 부족한 인력으로 과다

한 업무를 하다보니 자연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실에서

는 전시계획과 작가 선정까지 비전문인인 일반 공무원이 주축이 된 전시과에 결정권

을 갖고 있어 일을 진행시키기 힘들다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 일을 제대로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2배 이상의 인원이 필요하다. 점차 일반공무원수를 줄

이고 전문직을 늘이는 방향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중앙일보 98.1.20일자)

위와 같은 문제는 지방정부의 경우에는 더욱 심각하다. 문화예술과에 약간명의 별정직 전문

위원들이 있지만 별도의 조직으로 독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직 과, 계장 밑의 하위직으

로 보직되어 있어 윗사람의 지시에 따르기 바쁜 상황에서 전문성있는 연구와 기획을 할 수 있

는 여유가 없게 되어 있다.

우선 당장 실시할 수 있는 것은 문화 부문의 일반직 공무원의 순환보직 연한을 늘리고 문화

적 마인드를 가진 공무원을 보충하는 것이다. 현재와 같이 1년 또는 1년 6개월 안에 보직이 변

경되어서는 지속적인 정책 추진이 힘들다. 그동안 문화, 사회복지 부문이 한직으로 생각되는

경향이 없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특히 이 부문의 중요성이 부각될 것이므로 우수하고 능력있는

공무원이 문화 부문 일을 맡게 해야 할 것이다. 또 하나의 방안은 문화 부문 과장, 국장을 대상

으로 야간에 단기 ‘문화정책기획 특별과정’을 전문가들의 네트웍 형성을 통해 강의하는 것

도 검토할만 하다.



2) 문화예술 분야의 공무원 증원과 시스템 개선

이제 새로운 구조개혁이 요구되는 시대에 문화예술을 일상생활에서 시민들이 즐겁게 향유

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과 공공서비스의 차원에서 적극적인 정책개발을 위해서 문화 부문 공무

원의 증원은 필요하다. 특히 문화 부문 행정시스템 개선에 있어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은 정보처

리 마인드와 개방적 지식이 충분한 전문인력을 충원하는 것과 문화예술과 이외에 관광진흥부

서, 국제협력부서, 사회복지 부서, 수출진흥부서, 도시경관, 녹지공원 담당부서 등과 수평적 업

무 협조 및 긴밀한 정책 협력을 이루는 일이 꼭 있어야 할 것이다.

지역문화예술정책 분야의 시스템 개선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공립문화예술회관의 효율

화 방안이 될 것이다. 신중히 연구를 해야겠지만 창의적이고 경영마인드를 극복할 수 있는 운

영이 되기 위해서는 정동극장의 운영사례(50%는 예산지원, 50%는 자체수익)도 검토할 만하다.

3) 감사제도의 개혁

앞으로도 공무원의 부정과 비리를 고발하는 본연의 감사가 마땅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나

직무감사를 통해 사소한 행정절차의 책임을 지나치게 추궁하여 공무원의 창의적, 적극적 정책

개발의 의지를 위축시켜서는 안될 것이다. 오히려 감사원은 그 기능이 각 분야마다, 예를 들어

문화 부문은 문화정책 또는 문화기획의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정책 기획의 적절성 여부와 추진

과정의 합리성, 경영마인드적인 사후관리 평가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어느 공무원이 1년 전에 작성된 예산서를 검토해보니 예산이 과다 책정되어 있었

다. 그는 국가를 위해 예산을 남겼다. 이것이 감사원에 지적됐다. 왜 개혁과 집행이

100% 일치되지 않았느냐고 따졌다. 원인을 규명해서 올리라고 했다. 계획이 잘못됐어

도 처벌이요, 집행이 잘못됐어도 처벌이라는 것이다. 결국 그 공무원은 예산을 아끼려

다 상관들로부터 질책을 받았다. 어느 공무원이 예산을 남기기 위해 노력할 것인가....

과연 감사원의 역할을 혁명적으로 바꿀 수 있을까? 감사원장을 경영학자로 바꾸고 감

사인력을 법학도에서 경영학도로 물갈이하지 않는 한 어렵다. 감사원 감사인력의

80%는 법학도들이다. 감사원장도 법관 출신들이다. 이들에게 익숙한 일은 경찰이나

검사처럼 공무원을 취조하는 일이며 경영진단에는 문외한들이다(지만원, 「추락에서

도약으로 시스템 요법」, 45-48쪽).

이와 함께, 근무평가제도에 있어서도 외면적인 실적 위주보다 정책 입안 과정과 효과를 검

토해야 할 것이다. 흔히들 ‘복지부동’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의 개혁은 구호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의 개혁으로 가능할 것이다.



2. 수요자 중심의 문화정책 확산

앞서 보았듯이, 새정부의 100대과제 중의 하나인 문화정책 부문의 방향 (문화예술 창작활동

을 활성화하고 향수기회를 확대)은 수요자 중심이 아니라 공급자 중심의 문화정책임을 지적하

고 싶다. 물론 모든 것이 서울 중심으로 집중되는 우리나라에서 지방정부 차원에서 지방 예술

인들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하는 시책을 계속 개발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

는 이것만으로 문화정책을 다하는 것은 아니고 수요자 즉, ‘시민들을 위한, 시민들의’ 문화

가 활성화될 수 있는 정책을 기획·집행하는 것이 무척 중요한 시점에 우리는 도달한 것 같다.

예를 들어, 어느 지방도시든 ‘도시 정체성’ 의 문제가 많이 거론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자기가 살고 있는 지방에 대한 정서적 애향심의 고취를 통한 시민 참여욕구를 부추기거

나, 전통 고유문화의 역사성을 강조하여 알게 모르게 전통적 가치의 확산을 마치 문화발전의

전부인 양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 이는 결코 진보적 문화정책의 방향이 될 수 없다.

1) 자발적 소규모 문화모임의 활성화

사회 변화는 사실 쉽게 눈으로 감지되는 것이 아니지만 여러 흐름속에서 우리 사회 여기저

기에서 자발적인 소규모 포럼들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은 시대 변화를 느끼게 한다. 물론 대형

시민단체들의 역할과 기능이 중요하지만, 한 도시의 문화적 분위기를 활성화시키는 데는 자발

적인 소규모 모임과 포럼들이 긴요하다고 본다. 필자가 알고 있는 소모임 중 「서울생활연구

회」라는 단체는 매월 문화전문가들을 초청하여 토론을 하는 포럼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

현재 인천지역에도 여러 소중한 모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예를 들어, 해반문화사

랑회 의 경우, 폐쇄적인 회원 모임이 아니라 시민 누구나에게 개방되어 있다. 이 모임은 여유있

고 호사스런 사람들만이 문화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시민 누구나가 문화를 가까이 하게 하고

문화관련 전문가들을 매월 한번씩 초대하여 주제발표를 듣고 질문, 토론을 하는 포럼을 개최하

고 있다. 또한 가끔씩 음악연주가들을 초청하여 소규모 공연을 하기도 하고 회원들이 가족들과

함께 문화재, 자연 생태계 탐방 등의 여행을 하기도 하고 청소년 및 장애인을 위한 문화강좌

프로그램을 열기도 한다.

이밖에도 평화와 참여로 가는 시민연대 , 가톨릭 환경연구소 , 다인아트 문화사랑방 모

임 지역미술 연구모임 인천 재즈모임 등이 인천지역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소규모 문화

모임들이다. 특히 지역미술 연구모임 은 매주 그룹 스터디를 실시하며 미술관련 잡지 시각

을 계간으로 발행하기도 한다.

잠재적인 소규모 시민 문화모임들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종합문예회관, 문화회관, 문화원,

여성복지관, 여성문화회관, 노인복지회관 등의 공공시설 안에 작은 평수의 세미나실을 여러개

만들어 최소한의 비용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이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시민

들이 자발적으로 토론과 강의, 모임을 개최할 수 있게 배려해주면 좋을 것이다. 일본 후꾸오까

시의 아크로스 후꾸오까 의 경우, 전체 13층의 건물에서 3개층에 대,중,소 회의실이 여럿 있어



시민 모임이 사용을 원할 경우 신청해서 이용할 수 있다.

2) 문화의 집 확산

문화란 흐름이고 분위기, 기질, 또는 이미지라고 볼 때, 우리사회에 문화시설은 있어왔으나

문화정책은 부재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문화복지 협의회장인 이중한 서울신문 논설

위원의 얘기를 들어보자.

형식논리상 공공도서관이 있고, 문예회관이 있으며 예술의 전당 도 있다고 말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들 공간에서, 예컨대 자유롭게 찾아서 집에 들고 갈 수 있는 책,

가까운 동네사람들끼리 모여서 무엇인가 해보고 싶은 일을 하는 장으로서의 문화공

간, 그리고 고가의 특석이 있기는 하지만 정말 싼값으로도 비싼 공연을 볼 수 있게

하는 고급 공연장이 있었는가를 묻는다면 아직 경험해본 일도 없다고 대답하는 경우

가 대부분일 것이다. ......‘문화촉매운동’이란 급변하는 사회에 대하여 직접적이며

능동적인 행동과 개인 및 집단의 사회관계 변화를 갖도록 함으로써 보다 ‘창조적 삶

을 영위’하고 일상적 생활의 충실화를 얻게 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

이다(이중한, 국민생활에 접근하는 문화촉매 활성화 방안 , <21세기 문화복지 대토론

회>, 문화체육부 문화복지기획단, 1996. 6, 95-96쪽).

이런 뜻에서 일상적 작은 공간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 바로 문화의 집 이라고 생각한다.

96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서대문, 김해, 정읍, 풍기 문화의 집 이 개관되었고, 97년에는

여러 곳에 새로이 문화의 집 이 개관되었다. 당시 문화의 집 을 설계하는 데 참여했던 스튜

디오 메타의 강준혁 대표의 얘기를 들어보자: “ 문화의 집 공간 자체가 주거환경보다 더욱

쾌적하고 신선해야 한다고 믿는다. 문화정보를 제공하게 될 정보자료관은 많은 양의 서적을 수

장하고 있는 종래의 도서관이라기보다는 자신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있게만 하였고, 도서에 있어서도 흔히 개인이 사볼 수 있는 소설류보다는 문화예술

관련서적을 중심으로 삼았다. 넓은 로비와 연결되어 있는 사랑방에서 사람들은 안락한 소파에

앉아 책을 볼 수도 있으며 음악을 감상할 수도 있다. 영상-음향감상실은 소그룹이 다른 사람들

의 방해를 받지 않고 영상물이나 음악을 감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다목적공간인 백련홀

은 비교적 많은 사람들이 강의를 듣거나 모임을 가질수 있기에 편리하도록 만들어졌다. 이러한

문화의 집 을 통해 그동안 끊임없는 경쟁과 초조함으로 인해 찌그러진 우리의 심성이 다시 활

짝 펴지고 밝아짐으로써 차분하고 여유있는 마음과 창조적인 정신이 회복되리라 믿고 싶다.”

(강준혁, 시범 문화의 집 이렇게 설계했다, 문화의 집 , 문화체육부, 1997.1, 30-31쪽)

우리사회는 빈부의 격차 못지않게 지식인과 못배운 사람 사이에 커다란 간격이 있고, 특히

문화생활에 있어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문화의 집 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세금을

내고 있는 주권자로서 시민의식을 확립하고 일상생활에서 지친 마음과 몸을 쉴 수 있다는 점에

서 복잡하고 짜증나는 일이 많은 현대사회의 샘물과도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모든 중요



한 문화예술행사가 서울에만 집중되는 우리나라에서 각지역에 문화의 집 이 생긴다는 것은

각 지역의 문화계가 문화예술 전문인만이 아니라 이들과 일반시민과 지방행정 사이에 채널이

생긴다는 점에서 문화행정의 발전에 커다란 활력소가 될 수 있다.

3) 문화정보 네트워크 구축

각 지방정부 차원에서 만들어놓은 지역정보 네트워크의 홈페이지 등에 문화정보를 충분히,

그리고 새로운 영역의 정보를 계속해서 입력함으로써 일반시민들이 각종 문화예술행사, 문화재

정보, 문화관련 시민모임 및 세미나 정보, 문화 관련 책자, 잡지 정보, 문화회관 등의 프로그램,

세계각국의 문화관련 인터넷 주소 안내, 각종 문화적 명소 탐방, 여성, 청소년 교육관련 프로그

램 등 유익한 정보를 수시로 받아볼 수 있게 되었다. 이용자들은 이를 매개로 지역 행정기관

등에 자신들의 의견을 제시하고 다른 지역의 문화정보와도 연계되는 등의 서비스를 활용함으

로써 ‘세계화, 정보화’의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인천광역시에서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였고 추가로 문화, 관광 등의 정보에 관한 홈페

이지 메뉴를 올리기 위해 준비중에 있다.

또한 지방정부의 인쇄매체를 이용한 문화, 관광 관련 정보도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모

든 시민들에게 홍보되어야 할 것이다. 정보화시대라고 하지만, PC통신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아

직 극소수에 지나지 않아 컴퓨터 홈페이지 구축만으로 홍보가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

이다. 인천의 경우, 내고장 인천 이라는 문화소식지가 매월 전문인력에 의해 편집, 발행되고

있는데, 이 소식지를 시민들이 쉽게 받아볼 수 있도록 인천시내 주요 극장, 연극 공연장, 청소

년회관, 여성문화회관, 고속버스터미널, 백화점, 해운 여객터미널, 패스트 푸드점 등에도 비치하

는 방법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내 참신하고 젊은 문화인들이 중심이 되어 인터넷 잡지, 또는 부정기 형식의 인

쇄물 잡지 등을 실험적으로 펼쳐내도록 격려, 지원할 필요가 있다.

4) 문화공간 프로그램의 다양성 확보

지방도시마다 있는 공공문화공간의 기획 부문 예산 투입과 기획의 전문성 확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지방도시마다 있는 문예회관이나 문화회관,

또는 구민회관의 경우, 기획공연은 얼마 되지 않고 전문인력도 없으며, 기획을 위한 예산 배정

도 없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청소년의 달’인 5월에만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를 한번 여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청소년 음악회를 시립교향악단이 열고 유료 입장권을 발매하더라도

친절한 설명과 함께 정기적인 청소년음악회를 여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와 같은 기획력의

강조는 지방도시에 있는 도서관, 박물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단순히 도서 대출과 소장품 전

시만이 아니라 좀더 일반시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다양한 강좌와 프로그램 개발(예:

박물관대학, 문화유산 답사 기행 등)을 위한 전문기획부서의 보강은 시급한 과제이다.

이 같은 문제점은 시민문화강좌에 대한 외국의 예를 언급한 다음의 글에서도 잘 나타나 있



다.

미국에서 쓰이고 있는 문화동질성 프로그램 을 보면,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인

간조건에 관한 지역사회의 통찰력을 가져오도록 하는 데’ 있다. 강의, 워크샵 프로그

램 등은 제작으로 이어지고, 그 영역은 거리극, 재즈 세미나, 건축의 이해 등까지 광

범위하다. 즉, 지역사회의 모든 공간과 동원 가능한 예술내용과의 직접적인 접촉과 새

로운 창조에의 시도가 포함된다. 물론,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내가 살고 있는 곳에 대

한 구체적 느낌의 확인’이다(이중한, 국민생활에 접근하는 문화촉매 활성화 방안 ,

<21세기 문화복지대토론회>, 97-102쪽).

현재, 각 지방도시에서 행해지고 있는 공공, 민간 부문의 시민, 여성, 청소년 대상 문화강좌

프로그램을 보면 다양성보다는 획일성이 강한 느낌을 준다. 예를 들어, 구청 ‘여성교양교실’

등의 프로그램의 경우 ‘여성의식, 서예, 생활예절, 컴퓨터교육, 수지침, 한지공예, 꽃꽂이, 영어

회화’ 등의 강좌들이 오랫동안 주류를 이루어 왔다.

또한 문화강좌 프로그램의 다양성 확보와 맞물려 중요한 것은 새로운 강사진의 확보이다.

오랫동안 강사를 역임한 사람들이 계속 맡아오는 것보다는 각 분야의 지역 예술인을 강사로 위

촉하여 변화를 주고, 특히 실력과 명망을 두루 갖춘 강사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새롭게 변화하는 시대에 호응하여 시민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정보화사회에 적응하는 데

도움을 주는 강의가 부족하다. 다양하고 재미있는 강좌를(예 :매스컴과 연속방송극 비평, 가정

내 폭력문제, 청소년 심리, 일본문화, 영화비평 등) 개설한다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더불

어 실제적인 여성 능력 개발과 문화복지의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이다.

문화공간 프로그램의 다양성 문제는 문화 부문 예산 지원과 맞물려 보다 중요하게 다뤄져

야 한다. 대부분의 지방 문예회관의 경우, 기획공연보다는 대관공연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기획 부문의 예산 지원을 늘려, 자체 기획공연을 보다 풍부하고 다양하게 준비해야 할 것이다.

공연 이외의 문화강좌도 지방정부 스스로 보다 중시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예를 들어, 인천

의 대표적 문화공간인 종합문예회관의 경우, 주부문화세계 라고 하여 성악, 연극, 노래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또한 토요문화세계 라고 하여 날씨가 따뜻한 5월에서 7월까지 매주 토요일 야

외공연장에서 탈춤, 사물놀이, 재즈, 전통무용, 현대무용, 통키타, 국악연주 등 다양한 아이템의

문화예술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런 공연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월미, 부평

문화의 거리 에서도 3월에서 10월까지 매주 토요일 상설화시키는 것을 지방정부 이외에 인천

방송, 문화관련 시민모임 등과 함께 적극 연구,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인천의 해반 문화사

랑회 에서 아마추어 재즈 연주가들의 공연, 행위예술 공연, 16mm 독립영화 상영 등의 월미도

상설 행사를 기획하고 있다.



3. 문화적 도시환경 만들기

우리 사회는 점점 도시화되어 가는 추세에 있고 앞으로도 그런 경향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

다. 그런데 우리는 ‘도시’에 대한 인식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다. 도시를 단지 ‘물적 실체’

로서만 대상화하여 도시계획위원회 등의 구성인원을 토목 공학, 도시계획, 설계 전문가들로만

한정시키려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도시란 크게 보면 문화의 산물이며, 동시에 문화를 구

축하고 양육하는 장소이다. 인간의 활동을 기능적으로 지원하고 상징적, 사회문화적 의미를를

표출하는 공간으로서 체제유지와 사회변동을 담아내는 사회의 한부분으로 도시를 이해할 수

있다.” (김원배, 도시경제와 문화의 역할, 국토 , 국토개발연구원, 1997. 7월호, 8쪽)는 언급에

서도 알 수 있듯이 도로, 지하철, 교량, 아파트단지의 건설 못지않게, 지식산업의 발전과 문화적

다양성과 상이성의 인정, 도시의 쾌적성, 사회문화적 매력을 갖추게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이벤트축제, 문화산업 등에 대한 정책적 관심에 있어서도 진정한 쾌적성

과 매력이 어디에 있는지 깊은 연구를 거친 정책개발이 있어야 할 것이다.

1) 도시미관에서 문화적 이미지를 갖추어야

인천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곳 중의 하나로 ‘소래포구’를 들 수 있는데 이곳에 진입하

는 도로를 따라가다 보면 앞을 턱 가로막고 서 있는 아파트 건물이 하나 있어 들판과 하늘과

산언덕들과 멀리 바다갯벌을 연상케 하는 분위기를 금방 망치고 만다. 이와 같이 도시미관에

미적 요소, 문화적 요소를 중시하는 마음과 이를 구체적으로 도시행정에 접목하는 제도적 시스

템의 확보가 시급하다. 이를 위한 한가지 예로 ‘도시경관상’ 제도를 만들어 건축, 조경문화

전문가들이 광범하게 참여하는 현상공모제를 통해 건축 전문가들의 아이디어가 도시계획정책

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도시계획위원회에 도시경관 전문가들 이외에 평범

한 학생, 주부들 대표도 참여시켜 시민의 시각에서 도시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것도 좋

을 것이다.

도시계획 입안 단계에서부터 환경, 미관, 역사, 문화, 국제성, 청소년문제, 관광 등 여러가지

측면을 동시에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것은 말이 쉽지 어려운 일임은 물론이다. 그리고 시간도

많이 걸릴 것이다. 효율성의 시각에서 볼 때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는 적극

추진해야 할 사업이다.

외국의 예를 보면, 과거에 고아원, 교도소, 공장 등이었던 곳 즉, 집터가 싼 곳에 연극극장이

나 미술관 등이 들어서는 것을 볼 수 있다. 정책적으로 이런 발상의 전환이 중요하다. 하지만

강제적으로 문화의 거리 에 문화 관련시설이 들어서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곳에서 문화적

이벤트, 각종 소규모의 공연들을 자주 개최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시민들에게 문화의 거리 라는

이미지가 심어지고 사랑받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2) 문화공간의 다양성과 복합문화공간

문화공간의 다양성이란 주제는 회색의 삭막한 도시 안에 녹색공간의 확보라는 차원에서 작



은 녹지공원의 자투리 땅이라도 소공연장 또는 소전시장의 전문성있는 문화공간 확보, 아울러

하나의 시설에 문화와 상업공간이 함께, 또는 다양한 목적의 문화공간이 함께 들어가는 복합문

화공간의 확충이 중요하다고 본다.

복합문화공간의 개념은 새로이 건물을 짓는 것만이 아니라, 현존하는 건물들, 즉, 도서관,

박물관, 문화회관, 노인복지회관, 여성복지회관, 청소년회관, 어린이집, 사회체육센터 및 동사무

소까지도 단일한 기능 이외에 다양한 프로그램이 자유롭게 전개될 수 있도록(예를 들어, 탁구

장, 영화 상영, 음악감상실, 일반 교육, 클럽 활동, 보고회, 독서토론회, 전시회 등) 사회 전체가

유연성을 가지는 합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기존 공공시설의 강당, 전시실, 소극장,

회의실의 연중 활용 실적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구청의 강당에 액정화

면을 설치하여 여름철에 시민들을 위한 무료 영화감상회를 열 수도 있을 것이다. 현재, 영화관

이 없는 강화군문예회관에서 개봉영화를 상영하여 크게 호응을 얻고 있다.

동사무소 건물의 일부를 청소년, 여성, 일반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 복지공간으로 활용

하는 것 등도 방법이 될 수 있다. 또는 기존의 문화복지시설들을 하나의 용도이외에 복합적으

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해보는 것이다. 여성문화회관에서 청소년 문화욕구를 충족시

킨다든지, 노인복지회관에서 저소득층 시민들을 위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병행한다든지, 또한

문화원과 문화회관의 이용자 폭을 광범위하게 넓힐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끊임없이 개발

하는 방안 등이 있을 것이다.

Ⅳ . 맺음말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문화정책을 얘기할 때 평면적인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유산 보존의

문제보다 우리사회의 총체적인 ‘삶의 방식’을 문제삼는 문화정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더구나

거시적인 문화정책이 구체화되는 것은 미시적인 일상생활의 ‘문화화’를 통하지 않고는 불가

능함을 인식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바람직한 것은 자발적이고 자유스러운 소규모 시민모

임들이 주축이 되는 사회문화운동의 활성화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문화의 얘기는 결국 사람의 얘기이다. 그동안 우리사회가 문화에 대한 관심보다 경제에 대

한 관심이 더 컸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에 대한 관심이 적었다는 뜻이다. 이 말은 흔히 상투적으

로 언급되기도 하는 인간에 대한 불신과 함께 그에 대한 모순개념으로 지나치게 도덕적으로 관

념화된 가치관으로 인해 인간에 대한 이해의 폭이 좁아 관용성이 부족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러한 현상들은 결국 우리사회가 획일성이 강하고 개인의 자유는 위축되는 구조적 모순을 가

져오게 되었다고 본다. 물론 우리사회가 획일성이 강한 본질적 이유는 유교문화 때문임은 누구

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그동안 약 한세대에 걸쳐 문화정책 자체가 이를 점진적으로나마

개혁하는 방향으로 전개되는 것이 미흡했었던 것이 문제를 더 크게 키워왔다고 본다. 이제부터

라도 ‘개인의 자유와 보편성의 추구’ 쪽으로 문화정책의 기본방향을 잡아나가야 할 것이다.

이렇듯 보편성을 강조한다고 해서 우리사회 특유의 고유, 전통문화의 응집력이 약화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끝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요즘 우리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문화의 중요성과 투자에 대한

인식이 얇아진다거나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문화에 대한 관심이 절대적이라는

담론, 또는 문화육성의 필요성이 ‘쥬라기공원’의 경제적 효용을 강조하는 문화산업의 시각에

서 다뤄져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문화는 우리들 각자의 삶의 여유와 정신적 고양의 시각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오랜 동양사상속에서 ‘여백’의 공간을 확보해왔다. 그러나, 구

체적으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여백을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정부로서는 경제위기 속에서

도 ‘토요일 휴교, 휴무’의 시행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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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목적과 범위

이 연구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지원사업을 역사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지원이념과 지원영역

및 세부 프로그램의 변화경향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1972년 8월에 제

정된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하여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조성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금으로서

우리나라 문화재정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문화예술 분야에 대

한 공공지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지원사업이 시작되면서부터

라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지원 프로그램을 크게 다음 두 가지 차원에서 분석하고,

앞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지원사업 방향을 모색하여보았다.

첫째,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사업의 목적을 역사적으로 살펴보고, 이러한 지원 목적이 우리

나라 문화정책의 이념과 어떻게 연관되어왔는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한국문화예술진흥

원이 매년 작성하고 있는 심사분석서를 분석자료로 활용하였다.

둘째, 1975년부터 1996년까지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예산지출 구조를 파악함으로써 문화예술

진흥기금의 지원 영역과 프로그램이 어떻게 변화하여왔는가를 분석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앞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지원사업 방향을 모색하

여보았다.

Ⅱ. 지원사업의 목적 분석

일반적으로 정부 등 공공 부문이 문화예술 부문에 지원하는 목적에 대해서는 그동안 문화

예술의 사회적 효용성(social utility)과 공공재(public goods)로서의 가치 등 공익(public

benefit)의 측면에서 주로 논의되어왔다. 이러한 가치로는 일반적으로 ‘국민들의 문화예술 활

동 참여를 통한 문화복지 증진’, ‘문화예술 발전’, ‘문화적 정체성 형성 및 전통문화유산

보존 발전’, ‘국가 및 지역 활성화’ 등이 제시되고 있다. 예컨대, 유럽 여러 나라들의 경우,

문화정책의 주요 목적으로는 ① 문화적 정체성 확립(cultural identity) ② 문화적 다양성 촉진

(cultural diversity) ③ 창작능력 진흥(creativity) ④ 참여 진흥(p articipation) 등을 들 수 있다.

영국예술진흥원(The Arts Council of England), 미국예술기금(NEA), 호주예술진흥원(Au stralia

Council for the Arts), 뉴질랜드예술진흥원(Creative NewZealand, Arts Council of New

Zealand Toi Aotearoa), 캐나다예술진흥원(The Canada Council for the Arts), 일본의 문화예술

진흥위원회 예술진흥기금 등 실제로 문화예술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조직들의 지원목적도

대체로 이와 비슷하다.1) 그러나 이러한 지원목적과 가치는 나라와 그 나라의 시대적 상황에

1) ① 영국예술진흥원: 예술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발전시키고 향상시키는 것 / 대중의 예술에 대한
접근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것 / 정부, 지방자치단체, 웨일즈 문예진흥원, 스코틀랜드 문예진흥원, 북



따라서 그 세부 내용이나 우선순위가 다양하다.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은 정부의 문화예술진흥업무를 수행하는 준정부조직으로서 지원목적과

기준을 설정하고, 일정한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지원하고 있다. 문화예술

진흥기금의 지원목적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심사분석자료집에

나타난 지원목적 및 방향을 1975년부터 1997년까지 연도별로 분석하여보았다. 분석결과, <표1>

에 나타난 바와 같이 문예진흥기금의 예술 지원정책의 방향을 살펴보면, ① 주체적 민족문화

창달 ② 예술창작 활성화 ③ 지역문화예술 발전 ④ 문화생활 및 문화복지, 문화촉매 ⑤ 문화예

술의 국제교류 및 세계화, 문화예술 정보 및 조사 연구 ⑥ 문화예술행정 교육훈련 ⑦ 통일문화

여건 조성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정책가치들은 주로 1980년대에 그 골격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표 1> 문화예술진흥기금 예술 지원정책의 목적

지원정책방향 적용기간

주체적 민족문화 창달

예술창작 활성화

지역문화예술 발전

문화생활 및 문화복지

문화예술국제교류 및 문화의 세계화

문화예술정보 서비스 및 조사,연구

문화예술행정 교육 훈련

통일문화 여건 조성

1975년 이후

1981년 이후

1981년 이후

1980년 이후

1983년 이후

1986년 이후

1987년 이후

1990년 이후

자료: 한국문화예술진흥원, 4/4 분기 심사분석보고서 자료 (1974년∼1996년)

1970년대의 지원사업은 ‘주체적인 민족문화 창달’을 핵심적인 지원정책의 가치로 추구하

였으며, 주로 전통문화예술에 한정되었다. 이 시기의 지원사업은 제1차 문예중흥 5개년 계획

(1974-1978)에 의하여 이루어졌는데, ‘올바른 민족사관의 정립’, ‘새로운 민족예술의 창

조’, ‘국민의 문화수준 향상’, ‘문화한국의 국위선양’ 등을 주요 정책가치로 내세웠으며,

‘문화유산의 보존과 승계를 통한 민족주체성 확립’에 지원의 초점을 두었다.

아일랜드 문예진흥원 등과의 협조와 지원

② NEA:예술의 우수성, 다양성, 활력을 촉진하고/ 예술에 대한 대중의 접근(access , appreciation)을 넓
히는 것

③ 호주문예진흥원: 예술인들의 창작진흥 환경조성, 모든 호주인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기회 확대,
연방정부의 예술정책에 대한 자문기능 수행

④ 뉴질랜드문예진흥원: 뉴질랜드인들이 그들의 예술에 대한 경험을 쌓고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평생
기회 확대/ 예술의 발전/ 효과적 정책수행과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위한 관리방법을 개발
⑤ 캐나다 예술진흥원(The Canada Council for the Arts) : 예술향유 촉진, 예술창작 진흥촉진
⑥ 일본의 예술진흥기금: 예술가 및 예술과 관련된 단체가 행하는 예술창조 및 보급 활동, 지역문화의
진흥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 문화의 보급 또는 보급을 위한 활동 지원



그동안에 수립된 문화발전 종합계획에서는 또한 <표 2> 에 나타난 바와 같이 1973년이래

‘문화적 주체성 확립과 전통문화 발전’, ‘예술창작 환경조성’, ‘문화복지’, ‘한국문화

의 세계화와 국제문화교류’ 등을 주요 정책이념으로 추진하였고, 특히 1970년대에는 문화정책

의 목표가 ‘문화적 주체성 확립과 전통문화의 발전’에 초점을 두었다.

1980년대에는 「80년대의 새문화정책」(1981), 「제 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수정계획: 문화

부문」(1983), 「문화발전 장기정책 구상」(1985), 「제 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문화 부

문」(1986) 등의 문화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시기에는 ‘문화적 주체성 확립과 전통

문화 발전’ 외에도 ‘문화예술 창작 진흥’과 ‘문화복지’, ‘한국문화의 국제화’ 를 중요

한 정책목표로 추구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기반구조를 형성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1986년

에 수립된 「제 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문화 부문」은 ‘문화의 국가발전 동력화’를 새

로운 가치로 강조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문화예술을 문화정책의 대상으로뿐만 아니라 국가발전

의 자원으로 인식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지역문화의 활성화’를

중요한 정책가치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도 1980년대부터이다. 그것은 그동안 서울과 대도시권에

집중분포한 문화예술활동과 자원을 지역으로 확산함으로써 문화적 형평성(cultural equity)을

달성하기 위한 시도였다고 볼 수 있다.



<표 2 > 문화예술발전종합계획의 정책목표

종합계획 정책목표

문예중흥 5개년계획

(1973)

올바른 민족사관의 정립, 새로운 민족예술의 창조

국민의 문화수준 향상, 문화한국의 국위선양

80년대의 새문화정책

(1981)

민족주체성 확립; 문화적 주체성 확립

문화적 복지의 구현: 문화적 혜택의 복지적 분배/문화시설의 사

회교육 역할 제고

문화예술인의 예술성과 전문성 신장; 창조적 문화역량의 제고

문화발전을 위한 지원체제 강화

제5차경제사회발전 5개년

수정계획: 문화부문(1983)

문화향수기회 확대, 민족문화의 주체성 확립

세계 속의 한국문화 위치 정립

문화발전장기정책구상

(1985)

문화의 주체화, 문화의 민주화, 문화의 선진화

문화의 국제화

제 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문화부문

(1986)

문화적 주체성의 확립, 문화복지의 구현

문화창조능력의 활성화, 문화의 국제화

문화의 국가발전 동력화

「문화발전 10개년 계획」

(1990)

문화창조력의 제고, 문화매개 기능의 확충

국민의 문화향수 확대, 국제문화교류의 증진

「문화 창달 5개년 계획」

(1993)

문화창조력 제고와 문화환경 개선, 지역문화의 활성화, 문화복지

의 균점화, 문화산업의 개발과 기업문화의 활성화, 민족정기의 확

립, 한겨레문화의 조성, 우리 문화의 세계화

「21세기를향한한국문화의

비전과전략」(1996)

문화의 산업화 및 정보화, 우리 문화예술의 세계화, 국민문화생

활 수준의 향상, 통일국가를 향한 문화 여건 조성

「문화비전2000」

(1997)

창조적 인간을 위한 문화교육, 문화예술 창작지원, 문화산업의

육성과 산업의 문화화, 지역문화 활성화, 통일을 지향하는 민족문

화, 한국문화의 세계화

1980년에 들어와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지원정책도 ‘전통문화예술의 발전’에 한정하지

않고, ‘예술창작 활성화’와 ‘문화생활·문화복지’ 및 ‘지역 문화예술 발전’ 등을 중요한

가치로 추구하기 시작하였다. 1983년부터는 ‘문화예술 국제교류 및 문화의 세계화’가치가 부

각되기 시작하였다. 이어 1986년부터 ‘문화예술정보 서비스 및 조사, 연구 기능’을 추가하였

으며, 1987년이후부터는 ‘문화예술행정 교육훈련’을 중요한 지원가치로 설정하였다. 이런 점

에서 1980년대의 지원정책은 그 이전에 비해 한 단계 성숙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990년대에 들어와서 정부는「문화발전 10개년 계획」(1990), 「문화창달 5개년 계획」

(1993), 「21세기를 문화와 함께」(1995), 「우리나라 문화복지 증진방안 연구」(1996), 「21세기

를 향한 한국문화의 비전과 전략」(1996), 「문화비전 2000」(1997) 등의 문화계획을 수립하였



다. 이 시기의 예술정책은 이전에 비하여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문화관광, 문화

산업, 문화경제 등 문화예술의 생산적, 경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사업을 강조하고 있다. 1996

년에는 문화정책의 가치로 ‘문화복지’가 한층 더 강조되어 국민들의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문화생활을 중요하게 여겼으며, 문화복지를 문화권(cultural right)으로 이해하기 시작하였다.

이를 위하여 문화체육부는 ‘문화복지기획단’을 설치하여 운영한 바 있다. 최근에 수립된

「문화비전 2000」에서는 새로운 문화의 패러다임으로 ‘다양성과 통합성의 문화’, ‘풍요로

운 삶과 민주주의적 문화’, ‘문화산업과 산업의 문화화’, ‘통일 지향의 민족문화’, ‘문화

의 세계화와 문화적 보편성’을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문화정책 가치의 변화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지원사업에도 점차 나타나고 있다.

1990년대에 들어와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지원사업은 ‘통일을 지향하는 민족문화 부문’을

새롭게 강조하였으며, ‘문화복지’ 지원사업을 확대하였다.

한편 1995년부터 실시된 지방자치는 문화의 지방자치를 여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

미하는 바 크다. 1980년대부터 ‘지역문화의 활성화’가 문화정책의 핵심가치로 등장하기 시작

하였지만 그동안의 지역문화 활성화 전략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인 노력은 매우 미흡하였다.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서 예술정책을 지역발전의

관점에서 접근하려는 시도가 하나 둘씩 나타나고 있으며, 문화예술 행정조직도 기존의 ‘문화

공보’ 틀에서 벗어나 문화예술, 체육, 관광, 국제교류, 공보 등 다양한 조직 형태를 취하고 있

다. 특히 문화예술축제, 문화시설 확충, 조각공원 등 예술 테마 공간 조성, 도시경관, 문화예술

관광, 문화예술 사회 교육프로그램 등에 대한 관심이 한층 부각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예술지원정책은 1973년 이래 줄곧 ① 문화적 주체성 확립과 전통문

화 발전 ② 예술창작 환경 조성 ③ 문화복지 ④ 한국문화의 세계화와 국제문화교류 등을 주요

정책이념으로 추구하였지만 시대에 따라 그 중요도가 변화하여왔다고 볼 수 있다. 초기에는 주

로 문화적 주체성 확립과 전통문화 발전에 초점을 두었지만, 점차 국민들의 문화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고, 문화예술을 활용하여 지역발전 및 국가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점을 부각시켜

왔다고 볼 수수 있다.

Ⅲ . 지원사업의 주요 영역 분석

지원사업의 목적과 방향이 설정되면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세부 지원프로그램은 지원정책의 대상 및 목적이 무엇인가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된다. 그

러나 정부 등 공공 부문이 지원하는 문화예술 영역과 우선순위는 나라와 그 나라의 시대적 환

경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표 3> 은 외국 문화예술지원기관의 주요 지원 영역을 나타낸 것이

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예술 및 문화행정은 1948년 미군정하의 학무국 문화과 시절 이래 그 업



무 영역이 확대되면서 변화하여왔다. 1968년 문화공보부가 발족되기 전에는 문화예술 행정업무

는 문교부와 공보부가 담당하였으며, 주요 영역으로는 영화, 공연사업, 국립극장, 국립국악원,

문학, 미술, 음악, 도서, 문화재, 출판, 저작권 등이었다.

1968년 발족 당시 문화공보부는 문화국(문화과, 출판과, 종무과), 예술국(예술과, 공연과, 영

화과), 공보국, 방송관리국 등을 설치하였으며, 1989년에는 문화국(문화과, 출판1과, 출판2과, 저

작권과), 예술국(진흥과, 예술1과, 예술2과), 매체국(신문과, 방송1과, 방송2과, 광고과)으로 확대

되었다. 1990년 1월에 신설된 문화부는 문화정책국, 생활문화국, 예술진흥국, 어문출판국, 문화

재관리국으로 구성되었으며, 1990년 5월에는 도서관 정책 및 국립도서관 운영업무가 교육부에

서 문화부로 이관되었다. 1993년에는 문화부가 문화체육부로 개편되면서 문화예술업무에 체육

및 청소년 업무가 추가되고, 94년 5월에는 문화산업국이 4개과(문화산업기획과, 출판진흥과, 영

화진흥과, 영상음반과)로 신설되었다. 이어 1994년 12월에는 교통부로부터 관광국이 이관되었

다. 1997년 들어서는 문화체육부의 예술행정 업무영역에는 공연예술, 전통예술, 지역문화예술,

출판, 영화, 영상음반, 저작권, 문화재, 문화예술교류, 어문, 문화예술 시설, 문화관광 등이 포함

되어 있다. 1998년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문화체육부는 문화관광부로 그 명칭이 바뀌었으며, 기

존의 공보처에서 담당하던 방송, 광고, 신문, 잡지 행정업무가 문화관광부로 이관되었다. 1998

년 3월 현재 새로 개편된 문화관광부의 조직체계는 총무과, 기획관리실, 종무실, 청소년국, 문

화정책국(문화정책과, 국어정책과, 도서관박물관과, 저작권과), 예술진흥국(예술진흥과, 공연예

술과, 전통예술과, 지역문화예술과), 문화산업국(문화산업총괄, 출판진흥, 영화진흥, 영상음반,

신문잡지, 방송광고행정), 관광국, 체육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3 > 문화예술 지원기관의 주요 지원 영역

지원기관 주요 지원 영역 및 활동 ( %)

미국 국립예술기금 (NEA)

1965년 설립

▶ 무용, 디자인, 민속 및 전통예술, 문학, 미디어아트(영화, 텔레비젼,

라디오, 오디오아트), 음악, 뮤지컬, 오페라, 연극, 시각예술(그림,사

진, 조각, 공예, 기타), 종합예술

▶ 단체지원사업 : Heritage & Preservation, Education & Access

Creation & Presentation, Planning & Stabilization

▶ 개인지원사업 : Literature Fellowships, National Heritage

Fellowships, American Jazz Masters, National

Medal of Arts

▶ Partnership Agreements : 주예술기관과 지역예술조직 지원

▶ Leadership Initiatives

▶ 기타 활동 : 국제문화교류,연방기관간 파트너쉽 형성, 조사연구, 예

술교육 등

▶ 1993년의 경우 분야별 지원구조(총 $ 156,817,673)

무용, 디자인예술, expansion arts, 민속예술, 국제교류, 문학, 미디어

아트, 박물관, 음악, 오페라뮤지컬, 연극, 시각예술, 예술교육, Local

일본문화청

(1968년 창설)

▶ 1995년 예산지출구조

문화예술진흥23.6(예술창작활동 5.2, 지역의 문화진흥 2.3, 신국

립극장의 정비촉진 6.4, 국립미술관 정비운영 등 9.2)

문화재보호 73.8(사적, 문화재, 전통예능, 국립박물관 등)
일본예술진흥기금

(1990년 설립)

▶ 1994년 지원사업, 예술창작 및 확산(79.1), 지역문화 진흥(11.4), 문

화조직 활동(9.5)

캐나다 연방정부

▶ 1994/ 95년 지원사업 : 도서관(1.3), 문화유산(21.6), 예술교육(0.1), 문

학 (5.7), 공연예술(3.7), 조형예술(0.5), 영화 및 비디오(8.4), 방송

(54.8), 음반(0.2), 다문화(0.2), 종합예술(3.1), 기타(0.4)

캐나다예술진흥원
▶ 음악, 무용, 미디어아트, 음악, 연극, 문학, 출판, 공연예술, 시각예

술, art bank사업, Killiam Program시상

영국문화유산부

(1992년 설립)

▶ 1995년 지원사업 : 박물관·갤러리(22.1), 도서관(16.7), 예술(19.4),

스포츠(5.2), Royal Estates(2.4), 역사적 왕궁기관(0.4), 역사적 건축

물(14.0), 관광 (4.3), 미디어(9.5), 중앙행정 등(3.2)

Arts Council of England

(1994년에 ACGB(1946)개편)

▶ 종합예술, 무용, 연극, 영화, 비디오와 방송, 문학, live arts, 무언극,

음악, 인형극, 시각예술(건축과 사진포함), 예술이벤트순회, 전문예

술가교육, 예술전문가 훈련 등

London Arts Board

▶ 1995/ 96년의 경우, 드라마(37), 무용(7), 문학(3), 음악(8), 시각예술

및 공예(13), London Calling(1), 전략개발(6), 교육(3),, 종합예술

(12), 기타(10)



자료 : http://a rts .endow.gov/

NEA(1994), 1993 Annua l Report

http://www.canadacouncil.ca/

문화체육부(1996), 호주의 문화체육정책

한국문화예술진흥원(1997), 한국문화예술진흥원 ’96연례보고서

한국문화정책개발원(1997), 외국의 문화행정 업무영역과 행정조직에

관한 조사연구

이러한 중앙정부 문화행정체계의 변화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지원 영역에도 영향을 미쳤

다. 문화예술진흥원의 조직기구에 지원 영역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사례를 살펴보면 ① 1974년

개정: 국학진흥부 신설 ② 1983년 3월 22일 개정 : 문화총괄부, 문학미술부, 음악연예부, 연극무

용부 신설 ③ 1984년 6월 9일 개정 : 청소년문화부 신설 ④ 1986년 7월 30일 문학미술부, 공연

예술부, 청소년문화부, 문화사업부로 개편 ⑤ 1986년 12월 30일 개정 : 문화발전연구소 설립 ⑥

1989년 3월 20일 개정 : 문화교류부 설치(‘92.2.20 국제교류국으로 확대) ⑦ 1997년 1월 1일 현

재 문화복지부, 예술진흥부, 국제교류부, 문화정보본부 등으로 변화해 왔다.

현재 문화예술진흥법 제 2조에는 문화예술을 ‘문학, 미술(응용미술포함),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으로 정의하고 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1973년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을 시작한 이래 지원 규모와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왔다. 문화예술

진흥기금의 연도별 지원계획과 내용을 살펴보면, 1970년대에는 주로 전통문화와 한국학 등 민

족의 주체성을 확립하는 사업에 초점을 두었다. 1980년대에는 ‘문화예술 창작 진흥’, ‘지역

문화예술 시설 확충’, ‘국민들의 문화향수기회 확대’, ‘국제문화교류사업’으로 확대되었

다. 그리고 1987년부터는 조사 연구사업과 문화예술행정가를 위한 교육 연수사업도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와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지원사업은 문화예술 정보체계, 생활문

화, 문화복지, 문화산업, 문화예술의 세계화 등의 사업으로 확대되었다. 1995년 이후에는 영화

외에도 만화, 패션, 음반 및 비디오 등 문화산업 분야로 지원대상이 확대되었다. 또한 지원 대

상도 초기에는 문화예술 창작인 및 단체에 한정되었으나, 점차 일반국민으로 확대되었으며,

1984년부터는 청소년, 1996년부터는 장애인 등의 형태로 점차 구체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사업을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원기관 주요 지원 영역 및 활동 ( %)

호주예술진흥원

▶ 원주민예술, 지역문화진흥, 문학, 공연예술

주요조직관리, 뉴미어예술, 시각예술 및 공예, 관객개발

▶ 1993/ 94년의 경우 원주민예술(7), 지역문화진흥(12), 문학(10), 공연

예술(49), 시각예술 및 공예(14), 위원회사업(8)

프랑스 문화부

(1959년 설립)

▶ 1995년의 경우: 일반행정(8), 연구(2), 영화 및 시청각(3), 고문서

및 도서(15), 유적기념물(15), 박물관 및 조형예술(21), 연극 및 음악

(27), 문화발전(9)
한국 문예진흥원

(1973년 설립)

▶ 1996년 진흥사업비 예산지출구조 : 예술진흥(27), 문화촉매(12), 국

제문화교류(8), 기반조성(20), 영화진흥(29), 기타(4)



첫째, 1970년대의 지원사업은 ‘주체적인 민족문화 창달’을 핵심적인 지원정책의 가치로

추구하였으며, 주로 전통문화예술에 한정되었다. 제1차 문예중흥 5개년 계획(1974-1978) 기간

동안 총 485억 4,240만원의 부문별 투자실적을 살펴보면, ① 민족사관 정립에 70.2%(문화재

63.1%, 전통예능 3.8%, 국학 3.3%) ② 예술진흥에 12.2%(연극 4.0%, 음악 3.0%, 무용 2.0%, 문학

1.5%, 미술 1.5%), ③ 대중중문화 창달에 8.9%(영화 7.7%, 출판 1.2%), ④ 기반조성에 6.0% ⑤

기타 2.7% 순으로 나타나, 주로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민족주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사업에 지원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계획기간 동안 자금조달 실적을 보면, 총 48,542.4(백만원) 중 정부예산

은 38,029.4(백만원)으로 78.4%를 차지하고 있으며, 문화예술진흥기금은 6,757.4(백만원)으로

13.9%, 영화진흥기금은 3,537.8(백만원)으로 7.3%, 출판금고는 217.8(백만원)으로 0.4 %로 구성

되었다2) <표 4> 는 1975-1978년 기간 동안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사업 분야를 나타낸 것이다.

한편 이 기간에는 문화공보부 예산 중에서 문화예술 분야와 문화재 분야의 예산이 지속적

으로 증가하였다. 1962년에서 1976년까지 문화공보부 예산 중 문화예술 예산과 문화재 관리 예

산이 차지한 비율을 살펴보면, 1962년의 경우 문화예술 3.9%, 문화재 관리 15.5%, 1972년에는

문화예술 9.5%, 문화재 관리 31%, 1979년에는 문화예술 16.4%, 문화재 관리 39.9%로 문화재 관

리 예산이 문화예술 예산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3)

<표 4 > 197 5~ 197 8년 문화예술진흥기금지원 사업 분야

1975년도
한국학, 전통예능, 문화재보호,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출판, 문예중흥기반 조

성, 국제문화교류, 자체사업

1976년도
민족사관정립, 전통예술, 문화재보호, 문학지원, 미술지원, 연극지원, 무용지원,

출판지원, 대중문화의 창달, 국제문화교류, 문예중흥기반조성

1977년도
한국학개발, 전통예능, 문화재보호, 문학지원, 미술지원, 음악지원, 연극지원,

무용지원, 출판지원, 대중문화의 창달, 국제문화교류, 예술중흥기반조성

1978년도
고전자료개발, 전통예능, 문화재보호, 문학지원, 미술지원, 음악지원, 연극지원,

출판지원, 대중문화의 창달, 국제문화교류, 문예중흥기반조성

또한 이 시기에는 한국학, 전통예능, 문화재보호, 민족사관 정립, 고전자료 개발 등 전통문

화 부문에 대한 지원사업 외에도 문학, 미술, 음악, 연극, 무용 분야의 창작진흥을 위한 지원사

업이 있었다. 그리고 ‘대중문화의 창달’ 지원사업은 주로 좋은 노래 제정 보급 , 전국합창

대회 , 가창지도자 강습 등에 한정된 것이었으며, 문화산업 분야 중에서는 출판산업에 대한

2) 문화공보부, 「문화공보 30년」, 1979, 227-228쪽.
3) 문화공보부, 「문화공보 30년」, 이 기간에는 문화공보부예산의 대부분이 홍보업무와 방송업무에
지출되었다.



지원이 이루어졌다.

둘째, 제 1차 문예중흥진흥계획 기간 이후 1979년부터 1997년까지의 영역별 문화예술진흥기

금의 지원 예산 내역을 분야별 예산항목 분류체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5> 와 <표 6> 에 나타난 바와 같이 예술진흥, 전통문화(전통예술), 국제문화교류, 기반

조성 등을 위한 지원사업은 1975년이래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80년대 초기까지에는 주로 문화인프라 구축 등 기반조성 사업과 예술진흥 사업에 문화예술

진흥기금의 대부분이 지원되었으나, 그 이후 점차 문화촉매 및 문화복지, 문화산업, 국제문화교

류 등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면서 다원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예컨대, 1980년의 경우 전체 문화

예술진흥기금예산 중 예술진흥 28%, 기반조성 58%, 문화산업 9%, 국제문화교류 5%인데 비하

여, 1997년의 경우에는 예술진흥 29%, 기반조성 12%, 문화촉매 및 문화복지 20%, 문화산업

26%, 국제문화교류 13% 등으로 예산 지출 구조가 다원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전통문화’ 지원사업은 1991년부터는 ‘예술진흥’의 하위항목인 ‘전통예술’사업으로

변경되었다. 그리고 80년대에 들어와서는 출판 분야 외에도 영화진흥을 위한 지원사업이 확대

되었다. 1984년부터는 청소년문화에 대한 지원사업이 시작되었으며, 청소년문화사업은 1990년

대 들어 ‘문화촉매’ 및 ‘문화복지’의 하위항목으로 변화되었다. 특히 1980년대 중반 이후

부터는 ‘지역문화’와 ‘문화촉매’를 위한 지원사업이 확대되었으며, 이러한 사업들은 1997

년부터 ‘문화복지’사업으로 통합되었다. 지역문화지원사업은 1986년부터 1990년까지 독립된

예산항목으로 설정되어 있었다. 그리고 1984년부터 1989년까지 문화예술진흥기금은 광역자치

단체의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액의 중요한 부문을 차지하였다.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은

1990년대 들어 기금의 이자 수입금으로 지역문화 진흥 사업에 지원되고 있다. 이와 같이 문화

예술진흥기금은 미국의 NEA와 마찬가지로 그동안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재원

으로 작용하여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는 그동안의 지원정책이 전통문화예술에서 현대문화예술로, 예술창작

진흥에서 문화복지 차원으로, 중앙문화예술의 확산에서 지역문화의 자생력 강화로, 기존의 예

술 장르에서 문화산업 분야로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5 > 문화예술진흥기금 자원사업 분야 구분

구분 적용연도 비고

예술진흥

대중문화

전통문화개발

국제문화교류

기반조성

해외문화시설

공연예술활성화

출판진흥 및 영화

청소년문화사업

지역문화

문화촉매

문화복지

문화일반

조사연구

1979- 1990

1991- 1997
1979 - 1981, 1988
1979 - 1990

1979 - 1997
1979 - 1997
1981

1985- 1990
1982- 1985
1984- 1990

1986- 1990
1986- 1996
1997

1986- 1990,
1986- 1990

문학, 미술, 음악, 연극, 무용

문학, 미술, 공연예술, 전통예술, 예술일반

1991년부터는 예술진흥의 하위항목인 전통예술로 포함

1991년부터 예술진흥의 하위항목으로 공연예술 설정
1986년- 1997년까지 영화진흥
1992년- 1996년까지 문화촉매의 하위항목으로 설정

1997년에 문화복지의 하위항목으로 지역문화 설정
1992년부터는 문화향수, 청소년문화, 교육연수로 세분
문화향수, 지역문화, 교육연수

1991년부터 예술진흥의 하위항목으로 예술일반 설정



<표 6 > 문화예술진흥기금 자원사업 분야 구분

연도 금액(천원)
분야별 예술지원예산 지출구조(구성비율, %)

예술진흥 기반조성
문화촉매

문화복지
문화산업 국제문화교류 기타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4,030,683

3,188,851

3,979,859

3,856,342

3,663,472

10,269,852

11,538,544

14,346,710

18,613,107

26,204,763

18,018,284

18,195,403

18,165,313

22,012,888

22,174,863

29,773,165

41,878,898

32,849,872

37,756,230

21

28

40

40

48

18

26

26

30

37

17

20

25

22

23

23

22

26

29

66

58

32

36

39

74

67

*

*

*

*

*

34

33

29

34

43

28

12

-

-

-

-

-

5

4

5

3

2

2

3

7

10

10

8

6

11

20

8

9

2

5

3

1

1

7

5

10

22

27

28

25

27

27

20

26

26

4

5

26

17

10

3

2

3

3

1

5

3

6

10

11

8

9

9

13

1

3

1

1

1

1

1

자료 : 각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예산구조를 토대로 재작성

주) ① 예술진흥 : 문학, 미술, 공연예술, 전통예술, 예술일반, 전통문화 포함

② 문화촉매-문화복지 : 문화향수, 청소년문화, 교육연수, 지역문화

③ 문화산업 : 출판, 영화진흥, 대중문화 등

④ 국제문화교류 : 국제문화교류, 해외문화시설

⑤ 기타 : 조사연구 및 문화일반 등

⑥ * : 예산분류에 ‘기반조성’이란 항목은 없으며, ‘지역문화’항목에 기존의

기반조성에 포함된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 가운데 ‘지역문화’ 예산

비율을 살펴보면 1986년 42%, 1987년에 41%, 1988년에 37%, 1989년에

37%, 1990년에 35%로 나타났다.



Ⅳ . 지원영역별 세부 프로그램 분석

1. 공연예술 프로그램 지원

음악, 무용, 연극, 전통예술 등 공연예술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1973년 이래 지속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공연 지원사업, 공연단체 지원사업, 서울음악제, 서울연극제, 서울무용제, 대한

민국국악제, 전국연극제, 전국무용제 등 공연이벤트 지원사업, 공연 프로그램 순회지원사업, 공

연예술 관련 단체 활동 지원사업(연구발표, 세미나, 도서발간, 연수회 등) 등을 들 수 있다. 지역

의 문화예술단체에 대해서는 1988년부터는 별도로 지원사업을 개발하여 실시하고 있다. 공연

프로그램 순회지원사업은 1980년대 ‘지역문화의 활성화’가 중요한 문화정책의 가치로 부각

되면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1982년부터 서울연극제, 서울무용제 등에 참여한 단체에 대해 지

역 순회공연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외에도 공연작품 순회활동지원 및 문화소외지역 순회활

동 지원 (1988∼), 소규모 공연단 지역순회 지원 ( 1986-1994), 인형극 및 아동극 공연지원

(1989∼)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985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공연예술 창작활성화 지원사

업 이란 연극, 무용, 음악 등 8개 부문의 공연예술 분야에 대해 작가, 작곡가, 공연단체를 연계

지원함으로써 작품을 개발하고 단체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소극장 우수기획프로그램 지

원사업 (1989∼)이란 소극장에서 개최되는 연극, 무용, 음악, 전통 분야의 우수한 기획프로그램

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것이다. 1992년부터 실시된 관객개발 지원사업은 공연예술 향수층을 확

대하기 위해 공연단체와 일반관객이 함께 지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업이다. 연극관객개발

지원사업은 연극공연단체에서 발행하는 종합관람권을 구입하여 공연을 관람할 경우, 그 차액을

문예진흥기금에서 공연단체가 보전하는 주는 제도이다. 1996년에는 무용관객 개발 지원사업이

처음으로 시행되었다.

그외의 지원사업으로는 문화예술의 해 지원사업(1991∼), 우수공연 레퍼토리 지원

(1992-1995), 민간교향악단 육성지원(1989년), 지역문화제 및 향토축제 지원(1974∼), 전통예능전

승단체 지원(1974-1980),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1974∼), 우수 지역축제 지원(1996) 등을 들 수

있다.

2. 미술전시 프로그램 지원

미술 분야에 대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지원사업은 미술행사 지원사업, 미술전시 지원사업,

미술단체 활동 지원사업(세미나, 전문지 및 자료집 발간지원), 기타 전시 지원사업 등으로 구분

해볼 수 있다. 미술행사 지원사업으로는 대한민국미술대전(1980∼), 대한민국건축대전(1982∼),

대한민국사진전람회(1982∼), 대한민국공예대전(1986∼), 대한민국미술대전 지방전시(1982∼),

시도미술대전(1976∼), 시도미술대전 수상작품전(1984∼) 등이 있으며, 미술전시 지원사업으로

는 단체 및 그룹전 등 지원, 미술작품 순회활동 지원(1989∼)사업 등이 있다. 그리고 문화건축



상 지원사업은 ’90년부터 실시되었다.

그외의 지원사업으로는 한국미술 소개자료 배포사업, 우수미술작품 구입지원사업(1975,

1978∼1983), 조각공원 조성 작품구입(1984), 민족기록화 제작지원(1975-1980), 미술대전 수상작

품 및 민족기록화 구입(1973-1987), 미술단체 및 그룹초대전(1992∼), 미술평론활동 지원(198

7∼), 미술, 사진, 건축, 공예대전 수상자 해외연수시찰 지원(1980∼), 국제미술교류 지원 등이

있다.

3. 문학 분야 사업 지원

문학 분야 지원사업으로는 동인지 발간(1979∼), 문인창작기금, 문학창작소재 발굴조사(199

1∼), 문학단체 활동(1974∼), 어문단체 활동(1993∼), 문학작품 연간선집(1990∼), 한국문학작품

점자번역(1996), 국민독서 문화조성(1996), 문화의 해 사업(1996) 등을 들 수 있다. 그외의 사업

으로는 대한민국문학상(1976-1992), 문예지 원고료 지원(1974-1989), 문예지 발간비 지원

(1977-1987), 우수문학작품 구입지원(1977-1983), 민족문학대계 발간(1974-1979), 문학작품 창작

지원(1990-1992), 내고장 문학인기념 사업(1992-1995), 한국문학번역상(1993) 등이 있다.

문학동인지 발간지원사업은 우수 동인지를 지역별, 장르별로 선정하여 발간비 일부를 지원

하는 사업으로 지원금액이 일률적이다. 문학작품 창작 지원사업은 개인 창작집을 선정하여, 작

가에게는 창작비를 지원하고 일정부수를 구입하여 전국 공공도서관에 배포하는 사업이다. 문인

창작집 발간 지원사업은 문화적 가치와 예술성이 뛰어난 개인 작품집을 선정하여 발간비 일부

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문학작품 연간선집 편찬배포사업은 문예지와 동인지에 발표된 작품을

대상으로 자료집 성격의 연간선집을 편찬배포하는 사업이다. 문학연구기획 지원사업은 문예지

에 수록 예정인 우수 기획물을 선정하여 연구지원금을 문인에게 지급함으로써 문인들의 창작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1990년도에는 문학지원사업이 개선되어 문학인 개인 지원사업이 대

폭 확대되었다.

4. 문화복지 지원사업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사업은 1980년대 중반부터 순수 예술창작 분야 외에도 국민들의 문

화예술 생활 및 문화환경 조성, 그리고 예술행정가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

러한 사업으로는 문화예술 사회교육활동 지원(1987∼), 지역문화코너 자료보급 지원

(1987-1995), 문화학교 지원사업(1992∼), 생활문화활성화 지원(1991∼), 도시환경문화상 지원

(1993∼), 지역문예동호인회 활동 지원(1988∼1995), 장애인 문화향수권 신장사업 지원(1996), 문

화복지지원(1996), 청소년문예활동 지원(1984∼), 마로니에 전국여성백일장 지원(1983∼), 문화

행정교육연수사업 지원, 지역문화시설 확충사업 지원(1976, 1984∼), 문화예술홍보판 설치 운영

(1986∼) 등을 들 수 있다.



문화예술 교양강좌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은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었으며, 1990년대에

들어와서 교양강좌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커짐에 따라 활성화되고 있다. 이 사업은 1987년부

터 시작된 문화예술 사회교육활동 지원 프로그램과 1992년부터 시작된 문화학교 지원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한국문화학교는 1991년 5월에 14개 단위 문화학교가 개설된 이래 1997년 47개,

1993년 75개, 1994년 82개, 1995년 91개, 1996년 129개, 1997년 167개로 증가하였으며, 1998년 2

월 현재 200개(지방문화원 102개, 도서관 39개, 박물관 21개, 사회복지시설 16개, 일반문화단체

13개, 일반문화시설 9개)이다. 문화학교에 대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지원금액을 살펴보면, 1992

년에 132,000천원, 1993년 240,000천원, 1994년 237,530천원, 1995년 253,900천원, 1996년 278,000

천원, 1997년 330,000천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4)

청소년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지원사업도 1984년 이래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1996년

에는 장애인 문화향수권 신장사업 지원 프로그램이 신설되고, 독립된 지원 프로그램으로 문

화복지지원 사업 이 신설되어 문화의 집 조성 , 가정문화운동 ,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 ,

사랑의 문화봉사단 사업 등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1983년에 전국음악교사 국악연수사업(1983-1988)과 청소년문화촉매요원 연수사업(198

3∼)이 실시된 이래 문화행정연수(1989∼), 전국중고교예술교사 연수(1986-1988), 전국무대예술

인 연수(1984∼), 지역문화종사자 연수(1985∼), 공연예술아카데미(1993∼), 무대미술아카데미사

업(1993∼)에 대한 지원이 추진되고 있다. 이 사업은 공공문화행정 담당자의 문화행정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현장의 문화예술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는 촉매자를 양성하기 위한 것이었다.

1987년에서 1997년까지 문화예술행정 전문교육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문화행정 연수는 26회에

총 846명, 지역문화종사자 연수(문화학교관계자, 박물관 미술관 학예직 공연기획자)는 33회에

1,983명, 전국무대기술인 연수는 12회에 846명, 청소년문화촉매요원 연수는 20회에 1,450명이

참가하였다.

5. 문화산업 지원

출판과 영화 부문에 대한 지원은 1970년대 중반부터 이루어졌고 1995년부터는 독립된 지원

프로그램으로 문화산업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그 지원 영역도 만화, 음반, 비디오,

패션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표 7> 은 문화예술진흥기금의 문화산업 분야 지원 내역을 나타낸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그동안 우리나라 문화정책에 있어서 문화산업 영역이 지속적으로 확대

되어왔다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다. 1994년 5월 4일에 문화체육부에 문화산업기획과, 출판진흥

과, 영화진흥과, 영상음반과로 구성된 문화산업국이 신설된 것은 이러한 사례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4) 오양열, 한국문화학교 운영 현황과 방향, 「문화도시 문화복지」, 제32권, 한국문화정책개발원,
1998, 9-13쪽.



<표 7 > 문화예술진흥기금의 문화산업 지원사업

1975년

1976년

1977년

1978년

1979년

1980년

1981년

1982년

1983년

1984년

1985년

1986년

1987년

1988년

1989년

1990년

1991년

1992년

1993년

1994년

1995년

1996년

출판금고 기금, 출판문화회관 건립지원, 추천도서 구입보급, 국제도서박람회 참가지원

출판금고기금확충, 우수도서 출판지원

출판금고 기금확충, 우수도서 출판지원

출판금고기금확충, 월간 동서문화 발간지원, 월간 뿌리깊은 나무 발간지원, 월간 자

유발간지원

영화진흥지원, 우수잡지 출판보급 지원, 문공부 우수추천도서 구입

영화제작시설 현대화지원, 잡지출판지원, 추천도서구입지원, 출판금고지원

출판사업, 문화공보부 추천우수도서구입지원, 한국참전기번역발간사업지원, 출판금고

기금지원

출판 및 영화진흥 ; 잡지출판지원, 우수도서구입지원, 공산주의비판이념도서 구입지

원, 출판금고기금지원, 향토지콘테스트, 우수영화시나리오공모사업지원

출판지원 - 문공부 추천도서 구입지원, 이념도서구입지원, 문학작품집 구입지원, 한

국문예발간지원, 동서문화발간지원, 출판금고기금지원

우수추천도서 구입지원, 잡지출판지원

우수추천도서 구입지원, 잡지출판지원

영화진흥기금 지원, 우수추천도서구입지원, 잡지출판지원

영화진흥 - 영화진흥기금 지원, 영화사전 발간지원

영화 - 영화진흥기금지원

영화진흥기금지원

영화진흥기금적립금

영화진흥기금지원

영화진흥기금지원

책의 해 사업(내고향책보내기, 국민독서경진대회, 전국순회도서전시회 등 10개 사업),

영화진흥기금 지원

저작권 보호 활동, 영화진흥기금지원(종합촬영소건립, 영상아카데미 신축, 영화단체

지원, 영화진흥금고지원 등)

저작권보호활동, 독서새물결운동, 영화진흥기금지원

저작권보호활동 :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의 활동지원

한국영화진흥사업 : 영화진흥공사 영화진흥활동, 한국영상자료원, 영화진흥금고 지원

문화산업 지원 : 서울국제만화페스티벌, 대한민국 만화케릭터 공모전, 대전 국제만화

대상전, 춘하 S.F.A.A서울콜렉션, 대한민국 만화문화대상

6. 국제문화교류 지원사업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국제문화교류 지원사업은 크게 ‘우리문화 소개사업’과 ‘전문가교

류 사업’ 및 ‘예술교류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리문화 소개 주요 사업으로는 한국문

학 해외소개사업, 미술소개자료 해외배포사업(1986∼), 공연예술 소개자료 해외배포 사업(1992),



한국문화예술자료 해외배포사업(1994∼), 외국소장 한국도서 조사 및 영인(1991∼), 한국문학

해외정보지 발간 지원사업(1996) 등을 들 수 있으며, 한국문학 해외소개사업으로는 한국문학작

품 번역출판(1980∼), 외국저명문인 초청 지원(1983∼), 해외방문 연구활동 지원(1983∼), 한국

문학세미나 해외개최 지원(1983∼), 외국어판 한국문학 소개책자 발간배포(1978-1994), 한국문

학번역상 시상(1993, 1995), 한국문학번역가 양성 연구지원(1994∼) 등이 있다.

전문가 교류사업으로는 문예인 해외연수 지원(1975∼), 해외문예인 초청사업(1974-1995), 해

외문화행정 기획실태조사(1989-1992), 국제스튜디오프로그램 한국작가 파견(1993∼), 국제스튜

디오 참가작가 국내전시 지원사업(1993∼) 등이 있다. 예술교류 사업으로는 전시교류활동 지원

(1991∼), 공연교류활동지원(1989∼), 국제회의 및 행사 교류 지원사업(1974∼), 재외동포 문화

예술교류 지원(1992∼), 연변민족문학원 한국전통문예 지원(1994-1995), 국제문화예술기구 지원

(1974-1995),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1994∼) 및 건축전 지원사업(1996) 등을 들 수 있다.

7. 기타 지원사업

1991년부터 지원하기 시작한 예술의 해 사업은 매년 특정 분야의 예술 장르를 지정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예술의 해 지정사업은 1991년 연극·영화의 해를 시작

으로 매년 춤의 해(1992년), 책의 해(1993년), 미술의 해(1994년), 국악의 해(1995년), 문학의 해

(1996년), 문화유산의 해(1997년) 등의 순서로 추진되어왔으며, 1998년은 사진·영상의 해로 지

정되었다.

한편 1994년 4월에는 한국기업메세나협의회가 발족되어 기업메세나 운동을 활성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1994년도에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지원(73,295천원 : 발족준비

경비 4,129만원, 운영경비 3,200만원 )한 바 있다. 그리고 예총(1974∼), 민예총(1994∼), 문화원

(연합회)(1974∼), 저작권보호(1994∼), 한국문화정책개발원(1994∼) 등 문화예술단체 활동에 대

한 지원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그외의 지원사업으로는 이달의 문화인물사업(1990∼), 예술평론활동 지원(1980∼), 종합예술

제 특장부문 지원(1983∼), 예술장학금(1979∼1995), 기업메세나 운동(1994), 원로문예인복지지

원(1990∼) 등을 들 수 있다.

Ⅴ . 결 론

지금까지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사업을 대상으로 지원목적과 이념, 지원 영역, 세부 프로그

램을 중심으로 역사적인 변천과정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사업은

1970년대에는 전통문화예술 분야에 한정되었으나 점차 예술창작진흥, 지역문화환경 조성, 국

민들의 문화복지, 문화산업 분야 등으로 그 지원 영역을 확대하여왔으며, 이를 위한 세부 지원



프로그램도 보다 다양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논문에서는 앞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사업 방향에 대하여 다음 세 가지 사항을 제

시하고자 한다.

첫째,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환경의 변화에 맞춰 평가하고 새롭게 조정할 수 있는 체계를 갖

출 필요가 있다. 그동안에는 지원환경에 대한 분석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실제로

각 지원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지원목적을 달성하는 데 활용되었는지에 대한 효과분석이 미흡

하였다. 분기별로 기금사업에 대한 심사분석보고서가 있지만 앞으로 이를 보다 체계화하여 지

원효과를 높이고, 지원목적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기금지원심의위원회의 역할을 활성화하여 지원대상을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목적 및 방향, 지원원칙 및 기준, 지원 프로그램 개발, 기존 지원 프로그

램에 대한 평가, 종합적인 지원사업 우선 순위 결정, 지원수단 및 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평가하

고 개발하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할 만하다.5) 그동안 지원심의위원회는 이미 정해진 사업

과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대상을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하고 있으며, 종합적으로 지원사업의 개

발 및 우선순위결정 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6)

또한 지원 프로그램 전반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예컨대, 단기 1년 혹은 장기 3년 단위)이를

평가하고, 성과가 없는 기존 프로그램을 수정·폐지하며, 새로운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가칭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사업 3개년 계획 을 수립하여 체

계적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한 방안으로 고려할 만하다.7)

둘째,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지원사업을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문화예술기관, 예술단체 등 관련부문과의 역할 및 권한체계 그리고 지원

프로그램을 재조정함으로써 통합된 지원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련기관들 상

호간의 사업조정을 위한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한편 중앙 차원의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산 및 문화예술진흥

기금의 지원사업, 그리고 여타 공공문화예술기관의 지원사업과는 차별성을 지녀야 한다. 문화

예술진흥기금 지원사업은 우리나라 전체 차원에서 지원목적과 원칙을 설정하고, 지역간 조정

및 네크워크 센터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가능한

한 현재 지역 단위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분야나 우리나라 전체 차원에서 가장 절실하게 지원이

5) 미국의 NEA의 경우에는 NCA(The National Council on the Arts)가 정책, 프로그램, 보조금, 절차
등에 관해 자문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위원들은 대통령이 의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호주의
경우에는 문화예술진흥위원회(Council), 분야별 위원회(Boards), 소위원회(Committee) 등 3단계를
거쳐 지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6) 송명헌,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과 운영실태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과
석사학위논문, 1993. 79쪽.

7) 영국예술진흥원은 지원협정(funding agreements), 연간평가(Annual Reviews), 질적 평가기준(Quality
Criteria), 지속적 평가(Continuous assessment), 5년마다 평가(Quinquennial appra isal) 등 5가지 요
건을 토대로 수혜조직과의 관계를 형성한다.



필요한 분야에 더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은 지방자치단

체 및 문화예술진흥기금 관리자(경기문화재단 등)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 및 조정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8) 현재는 중앙의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예술지원사업과 지역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지

원사업 간에는 차별화와 조정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9)

셋째,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지원사업은 그 영역과 지원수단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예술지

원정책에 있어서 공공지원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가에 관해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이러한 논쟁의 하나로 예술 지원의 엘리트주의와 민중주의(elitism &

p opulism) 논쟁을 들 수 있다. 예술 지원의 엘리트주의는 고급예술, 예술적 우수성(artistic

excellence), 예술의 질적 수준(qu ality) 등에 지원의 초점을 두고 있다. 이에 비하여 예술 지원

의 민중주의는 대중예술(p opular art), 예술에 대한 평등한 접근기회(equ ality of access), 예술적

다원주의(cultural diversity), 민주성과 예술의 확산(diffu sion) 등에 지원의 초점을 두는 것이

다.10) 이와 같이 민중주의적 접근에서는 예술창조자와 예술소비자, 전문가와 아마추어를 엄격

하게 구분하지 않으며, 지원되는 예술의 범위도 엘리트주의에 비하여 훨씬 폭넓고 다양하다.

지원정책의 기준을 엘리트주의와 민중주의 어느 쪽에 둘 것인가 하는 것은 나라와 시대에

따라 다양한데 일반적으로 문화정책의 초기에는 문화예술의 창작진흥에 초점을 두었다. 근래

들어서는 점차 국민들의 문화복지에 초점을 두는 방향으로 변화해가고 있다. 최근에는 엘리트

주의와 민중주의의 이분법적 경계구분은 희미해지고 있으며, 정책 대상으로서 문화예술의 범위

가 소위 전통적으로 고급문화라고 일컬어지는 영역뿐만 아니라 생활문화, 대중문화, 문화산업,

뉴미디어예술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지원대상도 문화예술 전문가에서 아마추어 및 일반국민들

로 확대되고 있다.11) 우리나라 문화예술 지원사업도 이러한 흐름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지역문화예술 지원사업은 그동안 시설 건립 및 행사 위주의 지원사업에서 벗어나 지역의

8) 경기도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지원건수와 지원규모를 살펴보면 1993년의 경우 197건에428,240(천원),
1994년의 경우 281건에 484,397(천원), 1995년의 경우 266건에 485,500(천원), 1996년의 경우 299
건에 503,900(천원)임. 임학순, 경기문화재단의 문화예술 지원체계와 방향, 「경기문화재단 세미나
발표논문집」, 1997.

9) 미국의 NEA와 영국예술진흥원의 경우에는 관련조직간 파트너쉽을 중요한 기능으로 수행하고 있다.
미국의 NEA는 그동안 주예술기관(state arts agencies)과 지역예술기관(regional arts organizations)
의 설립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현재도 이러한 기관을 지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긴밀한 협력관계
를 유지하고 있다. 영국예술진흥원(ACE)과 지역예술진흥원(RABS:regional arts boards)는 서로 독
립된 공공조직이면서 상호 긴밀한 협력관계를 형성함으로써 통합된 지원체계(integrated system for
arts funding)를 구축하고 있다. 영국의 예술진흥원(ACE)는 지원예산의 30%정도를 10개의 지역예
술진흥원(regional arts boards)에 배분하고 있으며, RABs의 의장은 ACE의 위원이다. 또한 ACE와
RABs 는 실무자조정, 통합체계 등을 통해 상호 보완적이고 의존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10)① Paul DiMaggio an Michael Useem, Cultura l Property and Public Policy : Emerging Tensions in
Government Support for the Arts , Socia l Research, 1978, Vol 45. No.2, pp. 356-389.
② Heilbrun James & Gray Charles M, The Economics of Art and Culture : an American
Perspective(New York : Cambridge Univers ity Press), 1993.

11)미국의 NEA는 연방정부로부터 줄어든 재정적, 정치적 지원을 보충하기 위해 재구조화함으로써 유
연성을 확보하려고 하였으며, 주요 고객을 예술가에서 예술관객과 ‘응용’ 예술이 용자로 바꾸고
교육과 접근’, ‘창조와 발표’, ‘파트너십, 기획, 안정화’, ‘유산과 보존’에 더 초점을 두었
다.



프로그램 기획능력을 높이고, 문화시설 및 문화정보 등 문화인프라를 생산적으로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고비용 저효율의 예술 기획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문화복지 지원사업은 양질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확산(diffu sion)하는 문화의 민

주화(democratization of culture) 차원에서, 국민들 스스로가 문화생활을 통해서 자신을 표현하

고 문화적 감수성과 창의성을 개발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문

화민주주의(cultural democracy) 차원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예술진흥을 위한 지원사업은 예술작품의 질적 우수성뿐만 아니라 실험성과 창작성을 지원

기준으로 고려해야 한다. 또한 현재 다른 부문에 비해 지나치게 낙후되어 있는 예술 부문이나

전망있는 예술 부문,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정책적으로 육성해야 할 예술부문에 대해서는 일반

지원사업과는 달리 중점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분

야별, 지역별 소액 분산식으로 균등지원하던 방식을 지양하고, 지원사업별로 차등 지원하는 방

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또한 지원원칙과 기준 설정, 지원심의 등 지원 과정 전반을 보다 공개

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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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1. 새정부의 정책 기조에 나타난 지역문화정책의 방향

모든 나라의 문화정책은 제시하는 용어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문화 발전—창조적 문

화활동 증진—과 문화정체성의 확보, 문화향수권 신장과 문화복지의 달성 등 지향하는 바가 서

로 비슷하다. 이러한 차원에서는 우리나라도 결코 예외가 될 수 없다. 새정부의 문화정책은 그

목표를 ‘창의적 문화국가 건설(실현)’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1)

◇ 국민이 다함께 누리는 희망과 활력의 문화복지 구현

◇ 자유롭고 활기 넘치는 창조적 문화활동 증진

◇ 문화유산의 보존과 민족문화의 정체성 확립

◇ 새로운 국부를 창출하는 문화·지식·관광 산업의 기간산업화

◇ 종교, 체육, 청소년 활동을 통한 건강한 사회 실현

◇ 국가의 문화적 이미지 해외 확산

이러한 정책목표는 역대 정부의 문화정책 목표와 크게 다를 것도, 새로울 것도 없다.2) 그렇

지만 정책 제시의 우선 순위와 행간의 의미에는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선 과거에는 거론

되지 않거나 하위 과제로 제시되던 ‘국민이 다함께 누리는 희망과 활력의 문화복지 구현’이

라는 항목을 첫번째로 제시하였다. 이것은 문화정책의 우선 순위를 공급자 위주의 정책이 아니

라 문화 수용자인 일반국민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암시하고 있다.

그리고 ‘문화·지식·관광 산업의 기간산업화’라는 항목에서는 다가오는 ‘문화의 세

기’에 대한 대비와 현재의 국가적 위기상황이라는 ‘경제적 난국’을 돌파할 기재로 문화산

업을 제시함으로써 또다른 정책기조를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목표는 1997년 출

범한 영국의 노동당 정권의 문화정책 방향을 떠올리게도 하지만, 포스트모더니즘

(Post-m odernism) 논쟁이 여전히 유효한 상황에서 흔히 문화의 세기라고 이름붙이는 21세기의

사회문화적 환경 변화나 산업경제적 측면을 고려해보면 문화·지식·관광산업의 ‘문화경제

력’에 착안한 정책방향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정책수행 방침을 설정하였다.3)

▷ 감독, 통제에서 지원과 평가 위주로

1) 문화관광부, 「1998년 문화관광부 업무보고」, 1998. 4. 17.
2)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정책방향이 의미가 크지 않거나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3) 문화관광부, 같은 자료.



▷ 시설 중심에서 프로그램 중심으로

▷ 중앙 집중에서 다양화, 다변화로

▷ 엘리트문화와 생활문화의 균형으로

▷ 성·지역·계층의 차별성을 극복하는 사회통합 문화로

▷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는 민족공동체 문화로

이러한 방침 역시 지난날과 크게 다를 것은 없지만, 지역문화정책의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방향의 설정으로 보인다. 물론 과거의 정책 방침에도 명시적으로 ‘지역문화의 육성’이라는

독립된 항목이 종종 포함되었지만, 하위 항목에 명목상으로 지역문화의 육성을 제시하던 데 비

해 차라리 특정 항목이 없이 모든 항목에 골고루 지역문화를 고려한 정책방침을 설정4)한 것은

오히려 바람직한 지역문화 육성정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새정부의 지역문화 정책은 지방에 대한 10%나 20%의 배려가 아니라 모든 국가 문화정

책에 지역문화 육성 의지를 당연히 포괄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그런 면에서 평가하자면

새정부의 정책은 마땅히 중앙(서울)과 지방이라는 2분법적 편가름 사고에서 벗어나 명실공히

우리 나라 전체를 아우르는 문화정책으로 방향 전환을 시도한 데 더 큰 의미를 두어야 할 것이

다.

2. 지역문화정책의 전개 과정

우리나라의 지역문화정책은 1965년에 제정된 지방문화사업조성법 이 최초의 단일입법이

다. 이후 1972년 문화예술진흥법 을 제정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문예진흥 의무를 명시

하였고, 이에 따라 수립된 1978년의 「제2차 문예중흥5개년계획」에 “전국민이 문화적 혜택을

고루 받을 것”을 선언하였지만, 그 약속은 선언에 그치고 실천적인 대책은 거의 마련되지 못

하였다.

그러다가 80년대에 들어오면서 권위적인 정부에 의해 역설적이게도 실천적인 지방문화 육

성과 진흥책이 강구되기 시작하였다. 즉, 1982년에는 지방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설치되었고,

1983년에는 「경제사회발전 5개년 수정계획」의 목표 조항에 ‘지방문화 육성과 문화시설 확

충’을 명시하였고, 이어 1984년에는 「지방문화중흥 5개년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이 시기

에는 문예진흥기금을 활용한 지방 문화공간 조성과 지역문화활동 지원 분야에서 일정한 성과

4) 예를 들면, ‘국민이 다함께 누리는’ 문화복지 정책, 획일적이거나 단선적인 문화발전이 아니라
다양하고 독창적인 ‘창조적 문화활동’ 증진, ‘문화·지식·관광산업의 기간산업화’등 정책과제
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구체적으로는 중앙 집중에서 다양화·다변화로, 엘리트
문화와 생활문화의 균형으로 정책을 발전시키며 성·지역·계층의 차별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근
본적으로 지역문화에 대한 배려나 육성 없이는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들이다.



를 거둔 시기로 평가된다.

이후 90년대 들어와서는 「문화발전 10개년계획」 중 ‘복지·조화의 틀’에 ‘지방문화육

성’을 명시하였지만 역시 선언적인 의미에 그치고 말았다. 1993년에 수립된 「신한국문화창달

5개년계획」 제2항에서 ‘중앙에서 지역으로’라는 정책 방향을 명시하였지만, 이 조항 역시

지역문화 활성화와 문화복지의 균점화를 위한 예산 확대 등, 일부 사업을 제외하면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정책 대안의 제시가 부족하여 지역문화 육성의 실질적인 성과는 별로 이루지 못하였

다. 다만, 1994년에 지방문화원진흥법이 제정된 이후 비로소 실천적인 지역문화 정책들이 수립

되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지역문화행정 전문가대회 개최, 지역문화 선언 발표, 지방문화원

의 경상경비 지원 확대 등 실질적인 지역문화 진흥과 육성정책들이 선보이기 시작하였다.5)

특히 이 시기에는 전면적으로 시행된 지방자치제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스스로의 자발적 의

지에 따른 지역문화 진흥과 지방문화원을 중심으로 자체적인 지역문화 육성 활동이 활기를 띤

시기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지방자치제 실시는 각 지역별로 고른 문화적 혜택이나 문화

발전을 이끌어주지 못하는 딜레마에 빠졌고, 더구나 지금 우리는 다시 한번 문화 외적인 상황

에 따라 경제적 상황과 문화 발전의 함수관계를 고민해야 하는 위기에 처하였다.

3. 지역문화 육성과 지방문화원의 역할

궁극적인 지역문화의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역문화정책의 근본이

념을 문화민주주의, 문화복지주의, 문화평등주의를 표방하는 ‘문화자치주의’의 원칙에 입각

해서 지역문화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고, 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지역문화의 육성을 통한 창조적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다각적인 지역문화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또한 실천적인 문화계획과

실질적 정책수단을 통한 지역문화정책을 추진해야 한다.6) 다만 이러한 정책의 방향뿐만 아니라

정작 지역문화의 발전을 위한 현실적 과제는 지방문화원의 활동과 역할을 제외하고는 논의를

진행시키기가 어렵다. 지방문화원은 많은 어려움과 제약조건에도 불구하고 향토문화활동을 중

심으로 지역 전통문화의 조사·발굴, 지역 문화축제, 교양 및 문화강좌 등을 통하여 지역문화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왔다.

특히 급격한 사회변화 속에서 사라져가는 선인들과 지역 주민의 삶의 모습들을 기록으로

정리하는 지역문화의 ‘기록자’로서의 역할과, 이를 오늘에 되살려 재현하는 보존과 ‘전승

자’로서의 역할은 거의 전적으로 지방문화원의 활동 성과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취약한 지역사회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공공 문화서비스와 주민들의 생활문화의 질

적 수준을 높이는 데도 힘을 기울여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적 혜택을 고루 나누어주는 ‘분배

자’로서의 역할도 빼놓을 수 없는 지방문화원의 공이다.

앞으로 정치제도로서의 지방자치제가 더욱 뿌리내릴 것에 발맞추어 ‘문화자치’를 달성할

5) 우리 나라의 지역문화정책의 전개과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이원태, 지방자치시대의 개막에
따른 지역문화정책의 방향, 「문화정책논총」 제7집, 한국문화정책개발원, 1995 참조.

6) 이원태, 앞의 논문 153쪽.



주체들도 역시 지방문화원의 역할 수행 정도에 달려있음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물론 부분적으

로 비판의 여지가 없지는 않지만, 제반 주변 환경과 열악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이만큼의 지역

문화를 지키고 가꾸어온 지방문화원의 역할은 더욱더 그 중요성을 인정 받게 될 것이다. 그러

므로 지역문화정책의 성패는 지방문화원의 육성 및 지역문화의 내재적인 발전과 함수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이 글은 지방문화원의 인력 및 기구조직, 활동영역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지방문화

원의 역할 증대와 지역문화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각 분야별로 모색해 보고자 한

다.

Ⅱ. 지방문화원의 현황과 정책과제

1. 지방문화원의 현황

지방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설립 근거를 둔 민간비영리법인이다. 그 발달 과정을 시

기별로 정리해보자면, 1950년대부터 자생적으로 향토문화 보존을 위해 조직되다가 1965년 지방

문화사업조성법이 제정되면서 지방문화원에 대한 공적 지원의 근거가 되었지만, 지원 수단—재

원 및 법적·행정적 절차—의 미비로 실질적인 방안이 부족하여 1994년에 단일 입법인 지방문

화원진흥법으로 대체된 것이다.

지방문화원진흥법에는 지방문화원을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할 목적

으로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근거 규정에 의거하여 지방문화원

의 활동은 지역문화 육성의 전 영역을 포괄하게 된 것이다. 지방문화원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목적사업의 종류7)는 다음과 같다.

1)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 보급, 보존, 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조사, 연구 및 사료의 수집 보존

3)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 보존 및 보급

5)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 활동

7) 지역 환경보존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8) 기타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그러나 최초의 지방문화원이 설립된 지 50년이나 지났고 대도시를 제외한 대다수 기초자치

단체에 지방문화원이 설립되어 있는 오늘날에도 지방문화원 자체로는 이와 같은 다양한 활동

7) 지방문화원진흥법 제8조.



을 수행할 만한 인력이나 예산을 확보하지도 못하였을 뿐 아니라, 정부와 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지원도 만족할 만한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지방문화원진흥법에서 사업의 종류만 지정하고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실천적인

수단이나 인력, 재원에 대하여는 선언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고 하였을 뿐 실효성 있는 절차적 강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데 있다. 결국 이는 지방

문화 발전을 위한 우수한 인력 자원이나 재원 확보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현상황에서 지

금과 같은 최소한의 예산과 시설의 지원만으로는 지방문화원의 활동에는 한계가 있다는 반증

이기도 하다.

01998년 5월 현재 지방문화원의 설립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1> 전국의 지방문화원 설립 현황 ( 1998년 5월 현재 )

구분 문화원 설립지역 미설립지역

서울

중구, 성북, 강북, 광진, 관악, 강서, 양천,
송파, 도봉, 종로, 마포, 성동, 노원, 용산,
강남

동대문, 중랑, 영등포, 동작,
은평, 서대문, 구로, 금천,
서초, 강동

부산

연제, 기장, 강서
중구, 서구, 동구, 영도, 부
산진, 동래, 남구, 북구, 해
운대, 사하, 금정, 수영, 사
상

대구
중구, 달성 서구, 동구, 남구, 북구, 수

성구, 달서구,

인천
인천, 강화 중구, 동구, 남구, 연수, 남

동, 부평, 계양, 서구, 옹진
광주 북구, 서구, 광산, 동구 남구

대전 중구, 서구, 유성, 대덕, 동구

울산 울산
남구, 동구, 울주, 북구, 중
구



경기

고양, 파주, 김포, 안산, 과천, 안양, 군포, 수원,

시흥, 화성, 오산, 용인, 안성, 성남, 하남, 이천,
여주, 구리, 양평, 가평, 의정부, 양주, 동두천, 연
천, 포천, 남양주, 광명, 광주, 평택, 부천

의왕

강원

강릉, 속초, 동해, 태백, 철원, 양구, 춘천, 횡성,
양양, 평창, 홍천, 고성, 화천, 삼척, 정선, 원주,
영월, 인제

충북
청주, 괴산, 옥천, 제천, 음성, 청원, 충주, 증평,
진천, 단양, 보은, 영동

충남

부여, 천안, 온양, 당진, 아우내, 성환, 태안, 조치

원, 공주, 홍성, 금산, 서산, 대천, 서천, 논산, 청
양, 예산

전북
군산, 김제, 정읍, 남원, 순창, 전주, 익산, 부안,

고창, 임실, 완주, 무주, 진안, 장수

전남

장성, 영광, 곡성, 담양, 화순, 강진, 장흥, 무안,
완도, 순천, 구례, 광양, 보성, 고흥, 여천시, 여천

군, 영암, 나주, 여수, 목포, 함평, 진도, 신안, 해
남

경북

경산, 군위, 고령, 칠곡, 예천, 울진, 영천, 경주,

울릉, 김천, 청도, 문경, 구미, 성주, 포항, 안동,
영주, 상주, 봉화, 영덕, 영양, 의성, 청송

경남

김해, 양산, 마산, 고성, 창원, 진해, 통영, 진주,

사천, 하동, 남해, 합천, 창녕, 밀양, 함안, 함양,
산청, 거창, 거제, 의령

제주
제주, 서귀포

북제주군, 남제주군

계 192 47(*인천1, 울산1 중복)

2. 지방문화원의 운영 실태와 정책과제

선행 연구8)에 따르면 지방문화원의 운영 실태는 조직 및 인력체계, 재정구조, 시설 및 기자

재, 운영 프로그램 측면에서 많은 취약성과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조직 및 인력체계에서는 문화원의 시설이나 프로그램 운용을 위한 지역문화 전문가와 상근

직원의 부족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분석대상으로 삼은 165개 문화원 중 85%인 138개 문화원

에서 불과 3-4명의 상근직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9)

8) 임학순, 「지방문화원 운영실태 조사 연구」, 한국문화정책개발원, 1996
9) 임학순, 앞의 논문 10쪽 <표3-2>.



<표 2 > 지방문화원 직원 수 ( 1996년 )

직원 수 빈도(개) 비율(%)
1 1 0.6
2 5 3.0
3 91 55.2
4 49 29.7
5 10 6.1
6 5 3.0
7 3 1.8
8 1 0.6
합 계 165 100.0

재정 측면에서도 지방문화원의 재정 규모는 지나치게 빈약하며 또한 자체수입의 비율도 열

악하다. 세입세출 예산의 규모는 분석대상으로 삼은 165개 문화원 중 44.2%인 73개 문화원에서

5천만원 내지 1억원의 규모이고 30.3%인 50개 문화원에서 1억원 내지 1억5천만원의 규모이다.

또한 분석대상으로 삼은 63개 문화원 중 세출예산의 자체재원 비율은 20%미만이 31개 문화원

으로 49.2%를 차지하고 있으며, 50%를 넘는 문화원은 5개 문화원으로 7.9%를 차지하였다.10)

<표 3 > 지방문화원의 세입세출예산 규모 ( 1996년 )

구 분 빈도(개) 비율(%)
5천만원 이하 4 2.4
5천- 1억원 73 44.2
1억- 1억5천만원 50 30.3
1억5천- 2억원 19 11.5
2억원 초과 17 10.3
무응답 2 1.2
합계 165 100.0

<표 4 > 지방문화원의 세입세출예산 중 자체재원 비율 ( 1996년 )

구 분 빈도(개) 비율(%)
10% 미만 11 17.5
10- 20% 20 31.7
20- 30% 16 25.4
30- 40% 9 14.3
40- 50% 2 3.2
50% 초과 5 7.9
합 계 63 100.0

10) 임학순, 앞의 논문 14쪽 <표3-4> <표3-5>.



공간 및 시설과 장비 측면에서는 주로 사무공간을 제외한 문화공간의 확보와 시설 및 장비

의 보유 수준이 매우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문화원의 활동공간은 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건물을 무상영구임대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외형적으로는 심각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내막을 들여다보면 여기에도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일

례로 행정사무공간은 확보되어 있지만 문화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필수공간의 확보는 대단히

부족한 상황이다.

지방문화원의 경우 문화활동 자체공간의 부족을 관련시설과 공공 및 민간공간을 대관하여

해결하는 서울 등 대도시와 달리,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 공간도, 임차할 예산도 확보하지 못

하고 있는 형편이다. 시설과 기자재도 지방문화원의 다양한 활동에 비추어 매우 취약하다. 그

러므로 지방문화원의 취약한 공간 시설과 기자재 보완은 시급한 문제점으로 제기된다. 지방문

화원의 공간 및 시설 보유 현황은 다음과 같다.11)

<표 5 > 지방문화원의 시설 보유 현황 ( 1996년 )

시설 구분 빈도(개) 보유율(%)
사무실 181 100.0
강당 96 53.0
전시실 77 42.5
시청각실 58 32.0
도서실 46 25.4
영사실 18 9.9
회의실 78 43.1
향토사료실 38 21.0

문화원이라는 기구의 특성상 사무실 공간 하나로는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함에

도 불구하고 많은 지방문화원에서는 사무실을 제외한 전시공간, 공연공간의 확보가 부족하여

강당이나 통로를 활용하여 꾸민 임시공간들을 활용하는 형편이다. 더구나 전문적인 기자재가

필요한 시청각실, 도서실, 영사실, 향토사료실 등은 기자재의 확보율이 낮아 다양한 문화활동을

수행해나가는 데 제약을 받고 있다.

운영프로그램 측면에서는 공연, 전시, 행사, 축제, 교육, 사료수집 및 자료발간 등 나름대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취약한 전문인력과 예산의 부족으로 역시 상당한 활동의 제약

이 따르고 있다. 이는 지방문화원의 전문인력 확보와 재정 규모를 통해서도 확인되는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근직원의 수는 3-4명에 불과하고 더구나 외부인력의 활용을 위한 예산도

확보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점이다. 그러므로 문화프로그램을 위한 예산 확충과 전

문인력의 확보는 필수적이다.12)

11) 임학순, 앞의 논문 15쪽 <표3-6>
12) 다만 부족한 전문인력은 향토사가들과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시켜 어느 정도는 해소가 가
능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주민들 중 특정 분야의 전문가들을 인력풀로 활용하거나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하여 스스로 지역문화의 창조자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원하여야 할 것이

다.



Ⅲ . 지방문화원 운영 활성화 정책의 방향

1. 문화원의 설립 확대와 가용공간의 확보

1998년 5월 1일 현재, 광역자치단체별 문화원 설립(율)은 서울 15/ 25(60%), 부산

3/ 16(18.8%), 대구 2/ 8(25%), 인천 2/ 10(20%), 광주 4/ 5(80%), 대전 5/ 5(100%), 울산 1/ 5(20%)

로, 대전과 광주, 그리고 서울을 제외하면 대단히 열악한 수준이다. 지방문화원을 생활문화 활

동의 구심체가 되게 하려면 최소한 생활권 단위의 거점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시켜야 한다. 이

를 위해서는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별로 1개소씩의 문화원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앞의 <표1>에서 나타나듯이 광역도(道) 단위의 기초자치단체의 경우는 문화원의 설

립이 거의 완료되었지만, 광역시(市) 단위의 기초지자체에서는 설립이 아직 미흡하다. 물론 지

역사회의 문화센터 역할을 하는 지방문화원의 설립이 대도시 지역에서 활성화되지 못한 까닭

은 생활권이 넓은 지역 특성에서 비롯되는 것이겠지만,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활동이 자치

단체 단위로 이루어지는 추세를 감안한다면 앞으로 이들 대도시 지역에도 지방문화원의 필요

성과 역할은 크게 증대될 것이다.

다만 지방문화원의 공간 확충 사업이 단기간에 해소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는 점을 감안

하여 다양한 방안을 통하여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아울

러, 지방문화원의 설립이 자율적으로 촉진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미 정책사업으로 추진중인 문

화의 집 을 문화원 미설립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립하여 그 역할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장기적

으로는 이를 지방문화원의 모태로 삼을 수도 있을 것이다. 문화의 집 사업은 지역별 거점 문

화센터를 조성하여 주민의 문화복지를 달성코자 하는 사업이다.13) 현재 추진중인 문화의 집

사업에서 가장 크게 제기되는 문제는 문화예술프로그램과 정보의 공유 및 음악, 미술, 연극 등

예술활동을 비롯한 도서자료, 생활문화 등 다양한 문화소프트웨어를 제공하기 위한 관리 주체

를 명확하게 설정하지 않음으로써 정책의 추진력을 얻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는 문화

원을 통한 문화공간의 위탁관리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다.14)

이외에도 지역사회에서는 자치단체별로 문화예술회관과 같은 문화공간 시설을 구비하고 있

다. 이러한 문화공간의 운용은 고도의 전문성과 실무능력이 중시된다. 그러나 지방의 문화공간

운용인력은 인력의 양적·질적 측면에서 문화예술인들이나 일반시민들의 기대와 욕구를 충족

시키기에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국·공립 문화공간에서는

13) 이러한 정책 방향은 대단히 효율적인 정책안이지만 그 실천적인 대안의 제시는 의외로 미흡하다.
14) 「문화의 집」 사업에서 추구하고 있는 시청각실, 음악감상실, 미니 도서관, 소형 공연장 및 전시
관, 문화사랑방, 창작 공방, 인터넷을 통한 문화정보망 설치 등의 상당부분은 지방문화원이 이미
오래 전부터 수행해왔던 주요 사업 내역이다. 이러한 일은 각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문화공
간들을 연계하거나 활용하고 지역 문화 전문인력을 활용하면 지방문화원이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일들이다.



직군(직렬)의 전문화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문화공간 운영 업무담당자의 전문성이 배양되거나

그 특성을 이해할 만하면 인사이동에 따라 부서를 옮겨버리기 때문에 문화공간 운영의 노하우

(Know-how)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된다. 특히 지역문화공간 운영에 있어서 이러한 관료

적인 운영방법은 운영 성과의 책임소재도 불명확하며 효율성을 기대하기도 어려우므로 보다

합리적인 운영방식의 도입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다.15)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문화

공간 관리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문화원을 통한 위탁운영 방식 등을 도입할 만하다.

전문기관에 의한 문화공간의 위탁운영은 문화공간 운영의 효율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다.16)

2. 업무 위양과 관리 일원화를 통한 문화원의 역할 증대

지방문화원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행정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주민 문화복지 활동과 문

화서비스 기능의 상당부분을 지방문화원에 위양하는 것을 고려할 수도 있다. 지방문화원은 행

정기관이 담당해야 할 주민에 대한 문화복지 서비스라는 ‘고유의 역할 중 일부’를 위임받아

그 역할을 무난히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관행은 지방문화원의 전문성과 효용가치를 인정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효용가치가 인정된다면 일부가 아니라 유사한 일의 전부를 위임하는 것

이 효율성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위임의 본래적 취지에도 부합되는 일이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민 문화복지와 문화서비스의 집행 주체는 문화관광부가 총괄하고 있

지만 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자치단체와 지방문화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개별 문화기관들의 법적 성격이나 위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상호간 협조체계나 원활한 업무

추진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데 있다. 중앙정부의 각 부처별 업무 분할은 각 고유

업무별로 서로 다른 업무의 특성과 워낙 방대한 업무의 양에서 비롯되는 일인만큼 당위성을 갖

는다. 그러나 지방 차원에서는 관리 주체의 다양성이 오히려 유사한 성격의 업무를 분산시킴으

로써 혼선을 야기시켜 주민들의 활발한 문화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자치단체는 중앙부처와 달리 동일한 지역(행정관할) 내의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중앙부처의

모든 행정행위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차원에서 보더라도 문화활동과 관련된 업무의 일

원화는 타당성이 있다. 이미 앞의 제1절에서 지방문화원의 활용공간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치단체가 보유한 문예회관, 시·군·구민 회관 등 문화공간의 관리를 지방문화원에 위탁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공립 문화공간의 문화원 위탁관리는 문화원의 활동공간을 확보해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지

역주민들에 대한 문화서비스를 확대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15) 관료적인 운영은 성과가 나타나지 않거나 실적이 나빠도 책임소재를 물을 수 없는 것이 특징이다.
문화기관을 예로 들면 지방문화예술회관과 같은 행정기관 직영 운영시스템에서는 고객 만족도보다

는 어쨌든 배정받은 예산을 100% 집행하는 것이 업무성과(成就度)가 높은 것으로 인정받는다. 이
러한 낭비와 비효율적 운영 방식은 개선되어야 한다.

16) 김현구, 「지역 문화공간의 운영과 관리일원화 방안」, 전국문화원연합회 토론회 자료집, 1998.



아울러 지금과 같이 지원예산과 관할을 분산시켜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것보다

는 지방문화원의 공간 확충을 위한 정책 차원이나 기존의 역량과 시설을 최대한 집중시켜 활용

한다는 차원에서도 훨씬 효과적인 정책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국고예산 확충을 통한 문화사업의 확대

앞장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문화원은 열악한 재정 구조에 따라 그 활동에 제한을

받고 위축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 전문성을 가진 고급인력의 확보는 인

건비 예산의 부족 때문에 원천적으로 불가능한데다 다양한 문화활동을 위한 필수시설인 기자

재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국고와 지방비 지원도 그 규모가 너무 적은 액수이며, 더구나 지

원예산의 집행은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문화원의 다양한 문화사업을 제약

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지방문화원에 대한 예산지원은 지원액수의 증액과 함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고정된 항목의 지원 외에 문화원이 자율적으로 집행

할 수 있는 경상사업비 예산을 대폭 증액시켜야 할 것이다.

지방문화원에 대한 예산 지원은 사업활동비, 향토사료 조사수집비, 시설비 지원 등으로 분

류할 수 있는데, 사업활동비는 시·군지역 문화원간 차등 없이 균등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1998년의 경우 문화원당 각 2천만원을 지원하였다. 그리고 문화원연합회 시도지회의 경

우에는 포함된 문화원의 수에 따라 차등을 두어 지원하고 있는데, 금년의 경우에는 6-8백만원

수준을 지원해주고 있다. 사업활동비 중 신설문화원과 특별사업 지원은 1개 문화원당 1천만원

한도에서 추가로 지급되고 있다.

향토사료 조사수집비는 군(郡) 단위 지역의 경우 면적이 넓고 시(市) 단위 지역은 관할 면적

이 좁은 것을 고려하여 대개 군 지역 8백만원, 시 지역 6백만원씩을 지원하고 있다. 문화원 시

설비는 건물 신축시 1개 문화원당 1억5천만원에서 2억원 수준에서 면적과 여건에 따라 차등 지

원하고 있으며, 건물 증·개축시에는 1개 문화원당 2천만원에서 7천만원 한도 내에서 규모와

내역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다. 향토사료관 신축 등 특별한 경우에는 1억원까지 지원 수준을

대폭 증액시켜줄 수 있지만 배정 예산 규모가 제한되어 있어 연간 1-2곳 이상을 지원하기는 어

렵다.

다만 지방문화원에 대한 이와 같은 국고 지원은 국고 지원금에 해당하는 동일 금액을 지방

비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러한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재정이 확보된

다. 이러한 정책은 지역문화의 진흥이 국가만이 전담해야 할 사업은 아니며, 다른 한편으로는

자치단체의 일정한 예산 지원을 강제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표 6 > 지방문화원에 대한 국고지원 계획 ( 1998년 )

(단위: 만원)

항 목 예산배정액 지원기준

사업활동비 416,600

-문화원(189개원): 37억8천만원

*기준: 1개원당 2천만원 균등지원

-문화원연합회 시도지회(10개소): 8천만원

*기준: 1지회당 6- 10백만원, 문화원수에 따른 차

등지원

-신설문화원지원(10개원): 1억원

*1개원당 1천만원

-특별사업지원(20개원): 2억6백만원

*1개원당 1천만원

향토사료 조사

수집비
139,400

-군지역(도농통합시 포함, 130개원): 10억4천만원

*1개원당 8백만원

-시지역(59개원): 3억5천4백만원

*1개원당 6백만원

문화원시설비 110,000

-원사신축(4개원): 7억5천만원

*1개원당 1.5억- 2억원

-원사증·개축(7개원): 2억5천만원

*1개원당 2천- 7천만원

-향토사료관설치(1개원): 1억원

*1개원 1억원
계 666,000 *국고보조금 교부계획서에 의거

4. 자치단체의 지원 확대를 통한 문화원의 역량 강화

지역문화의 진흥과 육성은 법률에 규정된 국가의 의무사항이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국가위

임사무를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 내부의 자체적 의무사항임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각 자치

단체 행정기관은 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문화예술기관과는 달리, 지방문화원의 사업에 대하

여는 여전히 여유가 있을 때 ‘부수적으로 수행’하는 것이거나 ‘시혜적으로 베푸는’ 듯한

관행을 가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문화원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은 결코 시혜적이

거나 부수적인 협조사항이 아니라 당연한 의무사항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자치단체의 지방문화원에 대한 운영 지원은 경상운영경비 지원과 행정 및 사업 지원으로

대별되는데, 지방문화원의 경상운영비는 그동안 지나치게 열악하여 거의 지원의 실효성을 거둘

수 없었지만 최근 몇년 사이에 지급 수준을 높여 최소한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나마 금

년의 경우에 1개 문화원당 지방비 1,624만원이 지원되었지만, 이 금액은 문화원 운영을 위한 최

소한의 비용인 직원 2명의 기본 인건비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17)



이외에 지방문화원은 자체 회비 수입과 사업수익을 거두고 있지만 이는 명목상의 수입일

뿐 운영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도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문예진흥기금을

통한 문화학교 운영비 지원 또한 운영실적에 따라 200만원에서 450만원 수준으로 한정되어 있

어, 문화학교를 운영하기 위한 재정 규모로는 거의 한계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정책대안은 행정 및 사업 지원을 통하여 어느 정도 보완이 가능하리

라 본다. 예를 들면 문화원의 취약한 인적 자원을 보강하기 위해서는 상근직원의 수와 인력의

수준을 높여야 하겠지만, 당장 해결책이 어렵다면 요즈음 구조조정을 통하여 배출되는 잉여 행

정공무원 중 문화행정 업무 담당 경력자를 중심으로 일정기간 지방문화원에 파견하여 근무하

게 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만하다. 다만 이 경우에도 행정공무원의 입장에서 문화원 파견근무로

인한 불이익이 초래된다면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 수가 없으므로 특별한 유인 요소를 제도적으

로 부여하는 대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의 방안은 신규취업 희망자나 재

취업 희망자를 한시적으로 지방문화원의 문화자원봉사자로 활용한 후 해당 지역문화기관의 신

규인력 채용시 가산점을 부여함으로써 유휴인력을 활용하는 안도 검토해볼 만하다.

이외에 문화원 종사자 교육 및 연수 확대도 필요하다. 지방문화원은 비록 통상 업무가 많은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특정 업무가 개시되면 고도의 전문성과 강도 높은 업무처리가 요구되기

때문에 많은 주변인물—문화원 이사, 향토사학자, 문화예술인 등—이 동원되는 실정이다. 그러

나 종종 훈련되지 않은 인력들이 충원되기 때문에 업무 처리가 지연되거나 업무 실수가 자주

발생하는 형편이다. 그러므로 문예진흥원이 실시하고 있는 문화행정요원 연수교육에 몇가지 단

계별 교육연수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방문화원의 상시 종사자와 비상근 인력들에 대한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것도 보완책이 될 수 있다. 예비인력에 대한 이러한 수시 교육과 연수는 잠재

적인 보완인력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수도 있다.

5. 프로그램 확충을 통한 문화원의 기능 확산

지방문화원은 목적사업인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 보급, 보존, 전승 및 선양, 향토사의 조사,

연구 및 사료의 수집 보존,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지역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 보존 및 보급,

지역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문화원의 입장에서 이러한 문화프로그

램은 가장 실효성 있는 지방문화원 운영활성화 정책의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기존의 관

행적인 지역문화프로그램 외에 시설 개방, 정보화, 문화원 간 교류, 자료 발간사업 등을 통한

기능 확산은 문화원의 발전을 더욱 촉진시킬 것이다.

또한 문화원의 활동은 기존의 관행에 따른 고답적이고 과거회귀적인 접근보다는 변화하는

사회상에 적응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산시켜야 한다. 향토사료 수집을 예로 든다면, 기존의 조

사 연구사업에 그칠 것이 아니라 ‘내고장 문화유적 탐방’과 같은 문화관광프로그램의 개발

17) 예를 들면, 사무국장 1명의 월급여를 80만원으로 책정하고 여직원 1명의 월급여를 60만원으로 책
정할 경우에 연간 1,680만원이 소요되므로 경상운영비 명목의 지방비 지원금은 지방문화원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인력인 직원 2명의 상여금을 제외한 기본 인건비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과 시행으로 연계시켜야 할 것이고, 수집된 향토사 자료는 향토축제의 프로그램 개발이나 상설

지역축제 개발 등으로 연계시켜야 할 것이다. 덧붙여서 자료 발간사업을 예로 든다면, 기존의

향토사자료 외에 지역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생활문화자료 발간사업으로 영역을 넓혀갈 것이

요구된다.18) 또한 지방문화원이 보유한 시설 개방을 통해서 ‘주민과 함께 하는 문화복지센

터’로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고, 각종 전시 공연장의 주민 이용 확대를 계기로 주민 자율의 자

생적인 문화프로그램 개발을 촉진시켜줄 것이다. 정보화 추진을 통하여 사이버문화관을 구축하

면 문화소외자가 되기 쉬운 지역주민들에 대한 문화정보 공급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문화원 간의 교류를 통하여 타 지역의 문화활동과 자료를 서로 교환하는 것은 서로

의 부족함을 보완해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원에는 중앙과 지역, 지역과 지역 간의 교류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문화네트워크가 충분히 구축되어 있지 못하다. 가끔 지방문화원의 활

동은 수준이 낮다는 비판을 받는 사례도 발생하는데,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지역사회의 문화

소프트웨어가 부족한 데서 기인하는 측면이 강하다. 그러므로 장기적으로는 지방문화원의 적극

적인 활동을 통한 지역문화의 내재적 발전이 필요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중앙과 지역 간, 지

역과 지역 간 문화교류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문화네트워크의 구축이 현안과제로 제기될 수

있다.

특히 변화의 속도가 빠른 오늘날의 지역사회에서는 자치단체의 역할 확대와 주민들의 생활

양태 및 의식의 변화로 인하여 문화원의 그러한 활동들이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분

히 채워주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고유의 목적사업만으로는 활동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방문화원은 이러한 고유의 목적사업 외에 당대의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회봉

사활동과 의식개혁운동 등 다양한 주민활동을 통하여 활동영역을 넓힐 필요가 있다. 예를 들

면, 오늘날의 시대 상황에 맞추어 ‘경제살리기 시민운동’, ‘자원재활용운동’, ‘환경보존

운동’ 등 행정기관이 수행하는 다양한 활동을 문화원이 중심이 되어 수행함으로써, 계층과 직

업, 집단에 상관없이 지역주민 모두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지역사회 문화교육의 장, 생활문화의

구심체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6. 맺음말

오늘날 지방에서 이루어지는 문화활동의 주요 수행 주체는 행정기관의 직접사업이 일부 있

기는 하지만, 대체로 지방문화원이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들 지방문화원은

제한적인 재정 형편19)과 부족한 인력20)에도 불구하고, 가치있는 문화에 대한 열정과 자기 문화

18) 현재의 문화적 활동과 행위는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고 자세한 정보를 구할 수도 있지만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소멸되고 망각되기 마련이므로 지방문화원에서는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은

일견 사소해 보이는 것이라도 자료 수집 정리와 발간을 통하여 축적시켜나 가야 할 것이다.
19) 실제로 지방문화원의 책임자인 문화원장은 무보수명예직으로 자기비용을 지출해가며 문화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그리고 사무국장이나 직원의 경우에도 일반 직장의 급여 수준에 훨씬 못미치는 급
여를 받고 일하는 형편이다.

20) 지방문화원 1개원당 평균 3-4명의 상근직원과, 이사 및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상근직원을 제
외하면 명목상의 구성원에 불과하다.



에 대한 자의식 하나로 향토사료 수집 및 발간, 지역문화축제(향토축제) 개최, 문화예술 교육과

향수기회의 확대, 청소년문화프로그램 운영, 공연과 전시 등 각종 지역문화운동(활동)을 펼쳐나

가고 있다.

그러므로 지역문화정책의 우선 순위는 이들 기관들이 좀더 충분한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

도록 육성과 지원에 정책적인 노력과 힘을 투입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일 것으로 판단된다. 물

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방문화원 자체의 노력, 예를 들면 스스로 활동공간을 넓히고 새

로운 문화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하여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와 문화서비스를 확대해야 할 것이

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지역문화정책의 방향은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의 관심과 배려이

다. 앞으로 중앙정부와 관련기관에서는 지역문화 현장의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배전의 협조

와 합리적인 정책결정이 있어야 할 것이며, 그럴 때 국가와 지역사회의 문화역량도 증진될 수

있을 것이고, 나아가 올바른 지역문화의 육성과 발전이라는 본질적인 정책목표도 달성할 수 있

을 것이다.21)

21) 〔참고문헌〕목록은 각주로 대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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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오늘날 미국의 기업은 예술의 후원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미국 기업의 문화

예술 지원 중개기구인 기업예술위원회(Bu siness Committee for the Arts)에 따르면, 1969년 2,

200만불이었던 기업의 예술기부금은 1994년에는 8억6,500만불을 넘어섰다. 예술 후원 주체로서

의 기업의 위치는 이제 확고하지만, 환경과 가치관의 변모에 따라 기업이 예술을 지원하는 형

태와 상호관계는 조금씩 그 모습을 달리하여왔다. 갈수록 심화되는 경쟁과 불안정한 경제 사정

에 직면하여 미국 기업간에 지배적인 최근의 경향은 규모와 업종을 막론하고 기업의 마케팅 전

략에 따른 지원 방식이다. 즉, 지원을 하되, 기업 본연의 목표인 판매 증가, 이윤 창출에 직접적

인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관계에 있어 기업과 예술은 이전의 후원자

와 수혜자라는 일방적 관계에서 한 걸음 나아가, 상호 이익을 도모하는 파트너로서 보다 동등

한 관계가 된다.

본 연구는 미국 기업의 사례를 통해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현황을 분석, 검토한 것으로, 먼

저 미국의 문화예술 지원체계에서 기업이 차지하는 역할과 현재의 지원 양상을 설명하고, 기업

의 예술지원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 내부적 요인들을 살펴본 다음, 마케팅에 입각한 구체적인

지원 사례들을 분석하였다. 기업의 예술 후원에 있어 세계적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 기업의 사례와 그 이론적 배경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우리 풍토에 맞는 바람직한 기업 메

세나 - 기업과 예술 양방의 동등한 이해 관계를 바탕으로 한 - 방식을 개발하고 촉진하는 데 참

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Ⅱ. 미국의 문화예술 지원 체계와 기업의 역할

문화경제학적 측면에서 볼 때, 오늘날 미국의 예술산업은 320만명 이상의 고용인구를 창출

하며, GNP의 약 6%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약 7,500여개의 각종 박물관과 1,600개의 오케스트

라, 400개의 극장, 120개의 오페라 컴퍼니, 900개의 무용단과 수백개에 이르는 공연예술시설과

극장 등을 포괄하는 광대하고 다양한 산업이다.

전적으로 정부 지원이 주를 이루고 있는 많은 유럽국가들의 예술 후원제도와는 달리 미국

은 전통적으로 주로 민간 부문이 공공문화예술기관을 후원, 육성해왔다. 청교도적인 금욕정신

이 체질화되어 있는 미국인들은 예술을 필수품이라기보다 사치품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것은, 예술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본질상 정부보다는 민간이 후원해야 마땅하며, 정부의 후원

이 자칫 예술의 자유를 통제하는 정책적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따라서 조세제

도와 우편제도, 저작권 등을 통한 간접적 혜택을 제외하면 건국 이래 176년 동안 미국에서 중



앙정부 차원의 지속적이고 프로그램화된 직접적 지원은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Cummings JR, 1991). 이러한 미국의 예술지원체계는 제2차대전 이후에 변화된 사회 분위기와

시대적 요청에 의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미국인들은 점차 유럽과 비교해 열등한 자신

들의 문화국으로서의 지위에 대해 자각하기 시작했고 그간 축적해온 물질적 풍요 못지않게 삶

의 질을 높이고 고급문화의 세계에 동참하려는 열의를 갖게 된 것이다(Heilbrun & Gray,

1993). 따라서 더이상 예술 지원에 있어 민간 부문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정부 차원의 집중적

이고 강력한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한 몇몇 정치인들의 주도에 의해 1960년 뉴

욕주예술의회(New York State Council on the Arts)와 1965년 국립예술기금(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이 국회의 승인을 받아 발족되었고, 이후 관민에 의한 균형있고 다원

화된 예술 지원은 미국식 지원의 고유한 특징이 되었다.

NEA를 중심으로 한 연방정부의 지원과 주정부, 지방정부를 포함한 미국 정부의 지원금은

상당한 액수를 차지하지만, 미국의 예술 후원제도에 있어 여전히 주축을 이루고 있는 것은 민

간부문이라 할 수 있다. 특히 80년대 이후 불안정한 경제 사정과 정치적 상황 등으로 인해 문화

예술 분야의 정부예산이 큰 폭으로 삭감되어온 것을 고려할 때, 민간부문은 상대적으로 안정되

어 있고 성장과 다양화의 여지가 있다.1) 비영리 예술기관에 대한 민간 지원은 크게 개인, 재단,

그리고 기업의 세 부분에서 이뤄진다. 이들의 구성비는 1983년 통계에서 볼 때, 개인이 그해 전

체 4,370억불의 민간 예술지원금 중 3,650억불을 차지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재단

측과 기업의 지원은 각각 4억5,200만불과 2억6,300만불을 기록하여, 전체적으로는 개인, 재단,

기업의 순으로 예술을 지원하고 있다 (Schu ster, 1985).

1. 기업의 역할

미국의 기업은 민간 지원 부문 중에서 가장 적은 비율을 구성하고는 있으나, 1970년대 초

부터 80년대 말까지 이십여 년 동안 괄목할 만한 성장 곡선을 그리며 중요한 예술의 후원자로

떠올랐다. 1975년 집계된 기업의 기부금은 9,000만불이던 것이 십년 뒤인 1985년에는 4억8,800

만불로 무려 442%의 증가율을 보였다(Heilbrun & Gray, 1993). BCA에 따르면 1991년, 기업은

각종 예술 단체에 총 5억천8백만불을 기부하였다. 같은 해 연방정부의 각종 예술지원금이 3억

2,000만불을 채 넘지 않았음을 고려할 때 기업이라는 단일 부문에서 나온 5억1,800만불은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다. 재단의 재정 악화로 지원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여서 기업의 상대적인 위

상은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 현실이다. 더욱이 기업은 현금 기부 외에 제품, 전문기술, 장소, 인

력 등 다양한 현물 지원(in-kind d onation)을 통해 예술단체를 후원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물

1) NEA의 예산은 창설 이후 70년대 말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70년에는 8,300만불이던 것이
1979년에는 거의 1억5천만불에 육박했다. 그러나 1980년 이후 레이건 행정부가 비영리 예술단체에
대한 공공지원을 민간에 이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산은 크게 줄어들었다. 특히 90년대에
들어서는 일부 NEA 수혜 프로그램의 선정성과 사회적 폐해를 비난하는 보수주의 정치인들의 공격
으로 인해 예술 분야에 대한 정부 개입의 타당성 논의가 심화되어, NEA는 여러 번 존폐위기에 처
하기까지 하였다. 90년대 이후에도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 NEA의 1996년 예산은 1억6,200만불이
었다.



기부는 평균 전체 기업 기부행위의 13% 이상을 차지하는 반면, 기부금 통계에서는 통상 배제

되는 것이다. 또한 최근 들어 점점 많은 수의 기업이 자선적 성격의 기부금이 아닌 회사의 마

케팅 지출로 계산되는 형태의 지원을 하고 있다(Roschwalb, 1990). 이러한 사정을 모두 감안할

때 오늘날 미국의 기업은 문화예술의 진흥에 있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

며, 그 규모의 크기나 지원방식의 다양성은 다른 어느 나라에도 비견할 수 없다.

2. 오늘날의 후원 양상 : 마케팅 전략을 통한 예술지원

이렇듯 이십여 년 이상 꾸준히 큰 폭으로 증가해왔던 기업의 예술 지원은 1980년대 후반에

이르러 한계점에 이르렀다. 무엇보다도 침체된 경기와, 이에 따른 기업의 합병·인수 등으로

재편성된 불안정한 내부 구조로 인해 수많은 기업이 이른바 ‘기업 본연의 기능’에 눈을 돌리

게 된 것이다. BCA에 따르면, 연간 순이익이 백만불 이상인 기업 중 800개의 회사들이 1988년

총 6억3,400만불이던 예술지원금을 3년 뒤인 1991년에는 18%가 감소된 5억1,800만불로 축소했

다. 더욱이 이들 기업의 전체 필란트로피 예산에서 예술이 차지하는 비율도 17%에서 11%로

줄어들었다. 이같은 사실은 대공황 시기에도 적극적으로 미술품을 구입하고 수많은 대규모 미

술관 전시를 협찬하는 등 오랫동안 예술 애호에 앞장서온 IBM사가 1991년 2,800만불의 적자를

기록하게 되자 상당량의 예술 지원예산을 감축한 데서 대변된다(Kaplan, 1993).

기업이 법제상 기업이윤의 증대를 근본적, 최우선적 목표로 하는 단체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예술을 지원하게 되는 동기가 자사의 실익에 기초하는 것은 타당한 이유가 되며, 순수익이

기부에 있어 제일의 변수로 작용하는 것 또한 당연하다(Useem, 1988). 따라서 갈수록 첨예화되

는 경쟁과 경제 사정에 직면하게 된 80년대 중반 이후로 접어들어 기업의 예술 지원은 자사의

특정한 상업적 이익에 보다 밀접하게 연관된 형태로 변모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즉 예술을

자사의 이윤 창출에 직접적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기업의 마케팅 전략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물론 최근의 이러한 추세가 초기의 기업 필랜스로피(corporate philanthropy)

활동에서 두드러졌던 박애주의적 동기나 기업시민(corp orate citizen)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의식

을 완전히 배제시켰다고 할 수는 없다.2) Marilyn Laurie (1994)가 표현한 바와 같이 이는 기존

의 전통적인 가치를 대치하는 개념이라기보다는 그 위에 추가된 개념이다. 그러나, 예술 지원

과 마케팅의 연합은 궁극적으로 회사의 매상을 늘리기 위한 마케팅 전략에 예술을 활용하여 기

업의 이익과 예술 후원이라는 상호 이해 관계를 동시에 만족시킴으로써 동등한 관계를 추구한

2) 기업 문화예술 후원의 역사적, 철학적 흐름은 양현미와 양지연(1995)의 공동연구에서 자세히 언급
된 바 있다. 1950년대를 기점으로 기업의 의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조세혜택, 그리고 물
질적 풍요가 토양이 되어 발아된 기업 필랜스로피는, 기업 이윤의 사회환원, 혹은 기업시민의식의
발현이라는 취지 하에 반대급부를 기대하지 않는 자선적 기부의 성격이 강했다. 이후 60년대 후반
에 이르면 기업의 사회 공헌 활동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기업에 이익이 되는 일종의 투자라는 인식

이 확산된다. 기업들은 자신이 속해 있는 지역공동체의 안녕과 문화적인 환경이 성공의 필수조건이
라는 것을 인지하게 된 것이다. 예술과 지역사회, 기업이 공생적인 관계에 놓이게 되는 이른바
‘계몽적 실리주의’ (enlightened self-interest)에 기초한 기업의 예술 후원은 80년대 중후반 이후
자사의 실익(se lf-interest)에 보다 경사된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바로 마케팅 관점에
따른 지원이다.



다는 점에서 이전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개념이다. 더욱이 이윤 창출에 이득이 되지 않는 한

지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더이상 반대급부를 기대하지 않는 필랜스로피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 최근 BCA의 통계에 따르면 1994년도에 기업의 예술 지원금은 8억6,500만불로,

1991년의 5억1,800만불에서 32%가 증가되었다. 80년대 말에서 90년대 초 사이에 감소된 기업의

지원금이 최근에 다시 증가하기 시작한 것은 바로 기업이 예술을 지원해온 방식과 철학의 변화

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즉 이전의 자선적 기부라는 개념이 설득력을 잃으면서 감소되어온

기업의 예술 지원이 스폰서쉽 등 기업의 실리에 경사된 전략적 투자방식으로 대안을 찾음에 따

라 오히려 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업 예술 후원 활동의 변화에는 경제적 요인이 큰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각종 예술

기관들은 BCA에 의한 조사에서 1993년에 기업의 지원이 전년도보다 양과 질 면에서 모두 하

락했던 원인을 경제 불황으로 지적한 바 있다. 금액의 양뿐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자사의 이윤

창출에 기여한다는 확신이 없는 한 기부를 거부하는 경우도 빈번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증가 일로에 있는 최근의 추세는 상반된 성격의 두 분야 -필랜스로피와 마케팅- 의

결합으로, 기업은 상호적인 혜택과 확실한 결과를 추구하며 보다 효과적으로 예술에 참여하고

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점점 많은 수의 기업들은 마케팅 부서에서 직접 예술지원 프로

그램을 개발하고 있으며, 체이스 맨하튼 은행의 경우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기존의 필랜스

로피 담당 부서에서도 수혜기관 선별과 지원 방법 등에 있어 마케팅의 관점을 도입하려는 노력

을 기울이고 있다. 결국 이러한 변화는, 기업의 기부는 단지 여유 자금에서 나오는 부산물이라

는 근시안적 개념에서 발전하여, ‘기업의 목표가 이윤의 극대화라고 한다면 기업과 예술이야

말로 진정한 경제 파트너’라는 진보적 사고로 전환된 것이다(Violett & Taqqu, 1982: 14).

‘마케팅’이라는 개념은 1950년 초기에 기업철학의 변모와 함께 도래하였다. 17세기 이후

자유방임주의의 원칙 하에 기업의 핵심윤리였던 ‘이윤의 극대화’는 1895년경 영국에서 시작

된 산업혁명을 계기로 보다 생산 지향적 측면에서 강화되었다. 이후 Frederich Talyor 등의 학

자가 ‘과학적 경영’(sicentific management)론을 들어 위의 원칙을 좀더 실용적이고 효과적

인 도구를 통해 달성할 것을 주장했는데, 이 도구로써 정립된 것이 ‘마케팅’인 것이다. 1950

년대부터 기업들 간에 인식되기 시작한 마케팅은 일반적으로 ‘가치 상품의 상호 교환’으로

정의되며, 더 정확하게는 ‘상호 만족이 전제가 되는 교환’을 의미한다(Permut, ed ., 1980, p .

17). 마케팅의 또 다른 측면은 ‘고객 지향성’(cu stomer-orientation)에 있다. 즉, 고객은 기업

의 모든 전략적 계획 수립에 있어 일순위에 위치한다는 이념이다. 이러한 문맥에서 Gross와

Verm a(1977)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마케팅은 밀접한 연계를 갖는다고 주장하였다. 만일 사

회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사회의 구성원인) 고객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행위로 정의될 수

있다면 그러한 사회적 문제들은 ‘(고객의) 미충족된 필요로 특징지울 수 있는 마케팅의 호

기’라는 것이다(Gross & Verm a, 1977:77). 위의 주장을 예술에 대한 지원과 관련시켜볼 때, 날

로 그 수요가 증가하는 예술이 지방경제에 긍정적 파급 효과를 미치고, 또한 예술이 고객의 관

심과 사회적 필요를 반영한다면 예술은 결국 기업의 입장에서 마케팅에 활용될 수 있는 좋은

소재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예술을 효과적으로 영입할 수 있는 마케팅 분야는 어떤 것일까? Grahn과

H annaford, Laverty(1987)는 그들의 공동연구에서 기업 필랜스로피 활동의 목적을 ‘마케팅 전

략과 중복되는 것’과 ‘중복되지 않는 것’의 2개의 카테고리로 분석하고, 필랜스로피와 마케

팅의 목표에 동시에 부합되는 분야로 ‘기업이미지 제고’(Image enhancement), ‘광고’

(Advertising), 그리고 ‘판촉활동’(Sales promotion)을 들었다.3) 그러나 마케팅의 핵심개념이

고객 혹은 넓은 의미에서 일반 대중과의 연계라고 할 때 이 세 가지 분야에 ‘섭외활동’

(Public Relations)이 추가될 수 있다. 이 네개의 분야는 전형적인 마케팅의 중심분야로서, 기업

은 예술이나 문화행사의 스폰서가 되는 등의 지원 방식을 통해 위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Ⅲ . 상호관계의 결정요소 : 기업의 내부적 요인

기업과 예술의 관계 유형과 정도는 기업의 다양한 내부 제도적 요소(institu tional factors)와

외부적인 시장 요소(market factors)들에 의해 결정된다 (Useem, 1988). 상호 이득을 기본으로

한 파트너쉽을 구축하는 데 있어 이 두 가지 요소들의 균형 잡힌 이해와 고려는 필수적인 사안

이다. 시장적 요인들과 함께 기업 자체의 내부 요소는 파트너쉽을 형성하는 의사 결정 과정에

있어 핵심적인 변수로서 작용하기 때문이다.

특히 마케팅 관점에 입각한 기업과 예술의 파트너 관계에 있어 무엇보다도 ‘최고경영자’

와 ‘기업목표’라는 두 가지 내부적 요소는 가장 중요한 관건으로 거론되고 있다. 따라서 본

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기업과 예술이 전략적 마케팅을 통해 협력하는 관계를 이루는 데 가장

중요한 기업의 내부적 요소로 작용하는 이 두 가지 결정요소를 고찰해 보기로 한다.

1. 최고경영권자 (Chief Executive Officers)의 역할

기업의 기부에 영향을 미치는 내부 제도적 요소와 외부적 시장 요소에 대한 연구에서

Michael Useem (1988)은 회사 규모를 제외하고는 최고경영진의 헌신이 예술 지원에 영향을 미

치는 가장 결정적인 내부 요소임을 밝힌 바 있다.4) 이미 기업의 예술후원에 관한 많은 논문에

서 기업 기부의 제반 사항에 두루 영향을 미치는 최고경영자의 역할이 강조되어왔다. 한 예로

3) 이 논문에서, 마케팅 전략과 중복되지 않는 기업 필랜스로피 활동의 목표로는 ‘세제 혜택’과
‘계몽적 실리주의’, ‘소유주나 경영주의 개인적 동기’, 그리고 ‘사회적 책임’이 거론되었다.
전통적 개념의 기업 필랜스로피와 마케팅론에 입각한 지원은 그 기본개념에서 확연히 구분됨을 알

수 있다.
4) Useem은 기업내부적 요소(institutional factors)로서 회사의 규모, 지원프로그램의 전문성, 간부의 참
여와 소신, 기부행위에 대한 기업들의 전반적인 태도, 회사의 재조직 등을, 시장적 요소(market
factors)로는 기업의 과세이전 소득과 광고, PR, 회사의 평판을 언급하였다. 그는 예술단체가 기업
의 지원을 요청할 때 이러한 기업의 내·외부적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1984년, 매사추세츠에 기반을 두고 있는 대표적 기업 62개 사에 대한 조사에서, 최고경영자의

의사는 기부 정책이나 수혜자의 선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변수였다는 결과를 볼 수 있다

(Useem & Kutner, 1986).

모든 것을 종합해볼 때, 최고경영자는 후원에 있어 세 가지의 측면 —후원 프로그램의 발의

와 질적 수준, 그리고 양적인 규모— 에서 핵심적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먼저, 비지니스

위크지의 한 기사에서 “미술품을 수집하거나 예술의 후원자가 되는 것은 최고경영진의 개인

적인 기호에서 비롯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된 바와 같이 최고경영자 개인이 기업 후원의

출발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 특별히 초기의 기업 예술 후원에 있어 최고경영권자의 역할은 너

무나도 뚜렷해서, 기업의 후원은 기업의 이름보다는 사장이나 회장 자신의 이름과 결부되곤 하

였다. 체이스 맨해튼의 데이비드 록펠러나 IBM의 토마스 왓슨, 필립모리스의 죠지 와이즈맨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Pears, 1988). 최근에 본격적으로 미술관을 후원하기 시작한 Paine

Webber사의 경우 역시 열성적인 미술품 수집가이자 뉴욕현대미술관의 이사회장으로 있는 이

회사의 최고경영권자인 Donald Marron의 관심이 직접적인 동인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Glennon, 1988). 이와 같은 맥락에서, 후원의 시작은 물론, 기부금의 할당에 있어서도 상당 부

분 최고경영자의 입김이 작용한다. 즉, 예술 외에도 후원해야 할 각종 자선적 영역들이 주어졌

을 때 예술에 얼마만큼의 예산을 분배하는가 하는 문제는 대부분 최고경영자의 의사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메사츄세츠 연구에서, 최고경영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예산을

예술부문에 지원하도록 종용한 기업들 중 47%가 실제로 예산 편성에 있어서 그 뜻을 반영하였

음이 조사되었다. 이는 최고경영자가 예술 후원에 특별한 관심을 표명하지 않는 기업들의 경우

단지 22%만이 전년보다 지원 예산이 증가되었음을 볼 때 거의 두배 이상의 효과를 증명하는

것이다(Useem & Kutner, 1986).

둘째로, 최고경영자의 진지한 헌신은 기업이 수준높은 후원프로그램을 행사하게 되는 중심

적인 요소이다. 1985년에 효율적인 기업후원 프로그램의 구성요소를 알아보기 위해 체계적인

예술 후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미국의 주요 기업 48개 사를 조사한 결과, “뛰어난 후원

프로그램은 최고경영자의 헌신과 지원이 따를 때에만 완벽히 수행된다.”는 것을 밝혔다

(Useem, 1988).

마지막으로, 최고경영자는 기부의 규모나 양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하다. 메사츄세츠

연구에서는 이 점도 조사되었는데, 최고경영자가 후원 정책에 있어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기업

의 경우 47%가 이전의 2년 간 12%가 넘는 예산 증가율을 보인 반면 최고경영자의 참여가 미미

한 기업은 단지 20%만이 12%의 증가를 보였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Useem & Kutner,

1986). 이 결과는 최고경영자의 의사에 따라 후원의 규모가 확대되기도 하고 축소되기도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최고경영자의 참여가 후원의 시발과 예산 할당 비율, 프로그램의 질, 그리고 후원의 양적인

성장에 있어 중요한 것은 사실이나, 이들의 지나친 참여는 간섭으로 간주되어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사실 최고경영진의 참여는 개인적인 스타일에 따라 그 정도와 형태가 다양하다. 이

들은 대략 세 가지의 형태로 관여하게 되는데, 첫째는 특정한 사안에 빈번히, 예고 없이 관여하



는 형, 둘째는 기부 정책 결정과 평가에 의사 교환의 형태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형, 마지막으

로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Morris & Beiderman, 1985).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기부정책을 계획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 최고경영자가 활발히 참여하면서 건전한 의사

교환이 이루어지는 것은 성공적인 후원프로그램의 필수적인 요소인만큼 이들의 참여가 전혀

없는 경우는 바람직하지 않다. 반면 특정한 사안에 대한 최고경영자의 지나친 간섭 역시 지양

되어야 한다. 최고경영권자가 예술단체나 지역사회의 필요와 조건에 대해 전문적이고 공정한

정보를 갖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사장의 사적인 기호나 개인적 친분관계에 따라 선호하

는 단체에만 편파적으로 수여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보통 후원 체계의 전문화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다. 최고경영자의 기호에

따라 기부 여부를 결정하던 시절은 오래 전에 지나갔으며, 대부분의 회사에서 후원 여부는 담

당 전문가에 의해 형식적이고 다원화된 절차를 통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미 전역의

대규모 제조회사들 중의 75%가 기업재단을 통해 기부를 관장하고 있으며 그 나머지 중에서도

대부분의 회사들은 회사와 독립된 전문가로 구성된 기부위원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로도 알 수 있다(Morris & Beiderman, 1985). 결국 기업의 마케팅 관점에 입각한 예술 후원에

있어 최고경영권자의 영향은 이전의 필랜스로피 형태의 기부에서보다는 다소 약화된 것이 사

실이다. 이 경우 마케팅부서의 예산으로 기업의 마케팅 전략에 따라 실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지원 절차나 성격이 불분명했던 필랜스로피와는 별개의 것이다.

또한 이러한 추세와 함께 더욱 중요한 사실은 기부의 기준이 점점 더 최고경영자의 사적인

기호가 아닌, 기업의 전략 목표에 따라 마케팅, 광고, 섭외 등 다양한 전문 부서에서 이뤄진다

는 것이다. 따라서 특히 스폰서쉽과 같이 기업과 예술이 마케팅의 관점에서 연결될 경우에는

의사결정 주체로서의 최고경영자의 영향(40%)은 광고 부장(20%)보다는 크지만 마케팅 부장

(69%)보다는 한결 약한 것이다(Turgeon & Colbert, 1992).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후원 프로

그램의 계획과 실행의 모든 단계에 있어 최고경영자와 각 전문부서장 간의 건강한 의사 교류는

필수적일 것이다. 앞으로 점점 더 주어진 프로젝트에 대한 후원 여부는 기업의 특정한 목표에

합당한가에 따라 결정될 것이나, 예술을 후원한다는 개념 그 자체는 일반적으로 최고경영자가

문화예술의 중요성과 긍정적인 영향을 인식하고 진지한 관심과 헌신을 보일 때만이 결실을 맺

을 수 있기 때문이다.

2. 기업목표 (Corporate Objectives)

기업의 예술 지원이 단지 수혜자를 도와주는 차원이 아닌 기업의 이윤 극대화나 특정한 문

제 해결의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예술단체에 대한 기업의 기부는 기업 목표(corporate

objectives)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 이같은 ‘목표에 따른 기부’(Giving by objectives)는 ‘기

업의 마케팅과 사회적 책임의 결혼’으로 일컬어지며 (Welsh, 1985:1) 최근의 기업 후원에 있어

지배적인 추세이다. BCA가 기업의 예술 투자를 안내하기 위해 제작한 「적은 투자를 통해 많

이 얻는 법」이라는 소책자에서는 기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열 가지 단계를 소개하고 있는

데 이는 다음과 같다. 1) 예술에 투자하고자 하는 목표 설정, 2) 지역사회의 예술 분야에 대한



정보 입수, 3) 기업목표에 부합하는 예술단체 선정, 4) 기업목표에 가장 적합한 예술단체와 접

촉, 5) 몇가지 기업정책 결정, 6) 세부사항 완결, 7) 직원과 고객의 참여 유도, 8) 소문 퍼뜨리기,

9) 성공도 측정, 10) 계속 지원하는 것을 고려 (BCA, 1993). 예술 지원이 ‘투자’라는 개념과

‘기업목표’에 입각한 수혜기관 설정이 중심 사안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많은 경우에 필

랜스로피는 기업의 주변적 활동에서 본격적인 기업활동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기업의 예술 후원에 있어 기업목표의 중요성은 스폰서쉽에 대한 연구들에서 강조되어왔다.

기업이 수혜자 선정과정에서 가장 빈번히 사용하는 기준을 알아보기 위해 Turgeon 과

Colbert (1992)는 각종 스폰서쉽에 관한 연구서에서 거론된 선정 기준들을 다섯개의 범주로 분

류하고, 캐나다에서 기업으로부터 협찬을 받은 아홉개 예술행사들의 보고서 내용을 분석하여

각각 해당되는 범주에 포함시켰다. 연구 결과 이 예술행사들은 Turgeon 과 Colbert가가 구분

한 다섯개의 범주 중에서 ‘효과에 연관된’ 범주에 해당되어 협찬을 받았음이 밝혀졌다.5)

‘효과에 관련된’ 범주는 협찬기업이 기대하는 효과, 즉 특정한 기업목표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범주는 ‘전반적인 기업목표’, ‘제품 관련 목표’, ‘판매 관계 목표’, 그리고 ‘개인적

인 목표’의 순으로 기업이 원하는 효과의 유형으로 분석되고 그 안에 다시 세부적으로 분류된

하부 목표에 따라 빈도수대로 집계되었다. 이를 도표화하면 아래와 같다.

<표 1> 빈도수에 따른 캐나다 기업 스폰서들의 수혜기관 선별 범주

선별 범주 빈도수

효과에 관련된

(effe ct- re la te d)

선택

전반적인 기업목표

기업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 5
사회에 공헌하기 위해 5
직원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5
기업에 대한 대중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3
기업을 특정한 시장과 연계시키기 위해 1

제품관련 목표

기업의 브랜드를 특정한 시장과

연계시키기 위해

5

제품을 시험하기 위해 2
판매관련 목표 판매 증가를 위해 5
개인적인 목표 3

자료: Turgeon, Normand & Colbe rt, Francois , Decis ion Process Involved in Corporate

Sponsorship for the Arts , Journal of Cultura l Economics , vol. 16, no. 1, 1992, p. 48.

이 연구에서도 증명되듯이, 기업 스폰서쉽이나 후원은 점점 더 ‘이미지 제고’‘섭외활

동’, ‘판촉활동’, 그리고 ‘광고’ 등의 마케팅 전략을 통해 기업의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

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5) ‘효과에 관련된’ 범주 외에 이들이 분석한 네개의 범주는 ‘행사에 관련된’, ‘시장에 관련
된’, ‘협찬받는 기관에 관련된’ 그리고 ‘협찬기업에 관련된’ 범주이다.



Ⅳ . 마케팅 전략에 따른 예술 후원 사례 분석 6 )

1. 기업이미지 제고

오늘날 기업은 점점 더 심화되는 경쟁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단순히 ‘잘하는’ 것으로

는 부족하며 ‘보다 뛰어나야’만 한다. 사회에서 가치있는 것으로 인식되는 활동을 지원함으

로써 좋은 기업이미지를 심는 것은 경쟁사로부터 차별화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따

라서 기업이미지 제고는 많은 기업들이 목표로 삼는 것이다. 위의 캐나다 기업들의 예(표 1)에

서 볼 수 있듯이 ‘이미지 제고’는 많은 기업이 예술을 협찬하는 데 있어 기대하는 구체적인

효과이이다. BCA의 조사에서 역시 67%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이미지 제고’를 예술을 지원

하는 이유로 든 바와 같이, 이미지와 연관된 동기는 기업 예술 지원의 가장 보편적인 공통분모

이다.

먼저, 많은 경우 기업들은 인기있고 존중받는 명분과의 연합을 통해 예술 후원을 기업의 위

상을 높이는 방편으로 활용하고 있다. Chemical Bank 섭외실의 부사장인 Karen Alphin에 따르

면 이 은행은 기업이 소장한 미술품의 도록을 제작하여 고객과 직원, 거래처 등에 배포하였는

데, 이는 Chemical Bank를 세계 일류 수준의 은행으로 이미지 메이킹 하려는 의도에서였다고

밝힌 바 있다(Craft, 1985). 또한 50여년 이상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의 라디오 방송을 협찬한

Texaco사는 매회 방송이 끝난 후 2분 길이의 자사 광고를 내보내는 것으로, 노골적인 제품광고

없이도 세계 최고 수준의 문화와 연관된 일류 기업으로서의 이미지를 은연중에 심어주는 효과

를 얻었다(Hamaker, 1984).

한편, 예술 지원은 부정적인 기업이미지를 쇄신하고 개조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

한 예로, American Express사는 영국의 호텔, 음식점 연합회로부터 보이코트에 부딪히자, 카드

가 한번 사용될 때마다 그 수익에 비례하는 금액을 영국의 장학기금인 「에딘버스경 시상」에

기부하겠다고 제의한 후 이를 광고하였다. 그 결과 보이코트는 점차적으로 자연스럽게 수그러

졌다고 보고되었다(Varadarajan & Menson, 1988).

보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전략적인 목표를 갖고 예술을 지원함으로써 이를 기업이 생산하

는 제품의 이미지와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이다. 주로 와인, 맥주, 담배, 자동차 등 제품의

‘이미지’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호품목을 취급하는 많은 회사들이 예술행사를 협찬하는

이유 역시 이런 동기에서이다(Ukman, 1984). 예를 들어 연간 문화 지원에 평균 약 천만불이라

는 괄목할 만한 예산을 투자하는 Philip Morris사는 예술 분야 중에서도 특히 미술을 전폭적으

로 지원하고 있다. 이 기업의 문화지원부 매니저인 Stephanie French는 이에 대해 “우리는 뛰

어난 디자인이 필수적인 소비제품 제조회사이고 이는 독창적인 미술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설명한다. 더욱이 타사와의 심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창의성이 절실히

6) 이 글에 언급된 사례들은 주로 85년과 97년 사이의 문헌 연구를 통해 수집한 것으로, 일부는 현재
중단된 예도 있음을 밝혀둔다. 각 분야에 해당되는 실례를 통해 지원 방법과 양상을 살펴보는 것이
주목적이므로 일일이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았다.



요구된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실험적이고 전위적인 미술관 전시를 협찬하는 방향을 설정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한편, 독일 BMW사는 BMW 자동차에 현대적 이미지를 접목시키기 위해 예

술 스폰서쉽을 시작하였으며, 반면 영국의 BMW사는 실질적인 구매계층과는 달리 이 자동차가

여피 이미지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을 탈피하기 위해 예술을 지원하기 시작했다(Allen & Ward,

1990).

이와 같이 오늘날 기업과 예술의 동반자적 관계를 통해 기업의 차별화된 이미지를 구축하

고 개조하는 것은 기업이 예술 지원활동에 참여하는 실질적이고도 보편적인 동기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이 ‘기업이미지 제고’라는 목표는 다음에서 살펴보게 될 마케팅 분야인 ‘섭

외’, ‘판촉’, ‘광고’ 활동과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호의적인 기업이미지 형성은

위의 세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궁극적인 수단이자 목적이기도 한 것이다.

2. 고객과 사원 , 오피니언 리더들을 대상으로 한 섭외활동

(Public Relations)

하나의 사회적 객체로서, 기업은 고객과 시장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사회환경과 밀접하고

도 지속적인 연계를 유지해야 한다. 기업의 섭외활동(Public Relations)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

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그 최초의 형태와 목적은 주로 언론과 법조계를 상대로 자사의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Kotler & Andreasen, 1991). 19세기 후반 이후 변화를 겪으며

전개되어온 기업의 섭외활동은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목표로 하는 대중에게 기업의 평판을 높

임으로써 ‘고객 지향적인 회사’의 이미지를 심기 위한 활동을 의미하게 되었다(Kotler &

Andreasen, 1991). 이론상으로 PR이라는 개념은 종종 마케팅과 분리되어 거론되기도 하나, 마

케팅에 있어 ‘고객 지향’이 그 핵심개념이라고 할 때 PR은 광의의 마케팅 요소로서 고려될

수 있다. 실제로 그동안 섭외활동의 가치를 의심했던 많은 마케팅 담당자들이 이제 이견 없이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Roschww alb, 1990), BCA 보고서에 따르면 1991년도에는 17%의

기업이 PR 부서를 통해 예술을 지원했던 것이 1994년에는 33%로 늘어났다.

그렇다면 왜 기업은 자신들의 섭외활동에 예술을 도입하게 되었을까? 전술한 바대로 기업

의 섭외활동은 기업이 사회의 중요한 조류를 읽고 대처하는 방법을 간구하기 위한 수단이다

(BCA, 1986). 오늘날의 사회에서 예술은 점점 더 큰 비중으로 인식되고 많은 대중(고객)의 삶에

서 큰 역할을 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 예술이 복지나 교육 등, 이전에는 선차적인 사회적 관심

이 되었던 분야들보다 더 큰 PR의 요소를 갖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기업의 섭외활동에 예술이

연계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

미국 기업들이 최초로 섭외활동에 예술을 이용하게 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자면 1900년대

초에서 실례를 찾을 수 있다. 한 철도회사가 미국 작가들에게 서부의 경치를 담은 작품을 의뢰

하여 회사가 발행하는 여행 안내책자와 광고, 포스터 등에 이 그림들을 담아 제작하고 작품을

일반에게 전시한 것이다(BCA, 1986).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예술을 섭외활동에 이용하기 시작

하게 된 계기는 1970년대 이후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1973년 필립모리스사가 한 조사기관에



의뢰, 「미국인과 예술」이란 제목으로 전국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계기가 되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예술에 관심있는 계층은 일반적으로 부유하고 교육 수준이 높으며 여행을 즐

긴다는 점에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상적인 고객’임이 입증된 것이다(BCA, 1986). 이후로도

필립모리스사는 예술 지원과 섭외활동을 연관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기적으로 다양한

측면의 여론조사를 실시해오고 있다.

섭외의 대상이 되는 대중(public)은 지원 프로젝트의 목표에 따라 1) 고객, 2)직원, 3) 오피니

언 리더로 나눌 수 있다. 즉, 표적시장(target m arket)의 공략과 보다 새로운 고객층을 개발하

고, 직원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며, 오피니언 리더(opinion leaders)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는 것이

그 목적이다. 최근에 많은 기업들이 이와 같은 섭외 영역을 충족시키기 위해 예술을 진지하게

도입하고 있는데, 1993년도 BCA 조사에 의하면 58%의 응답자가 ‘직원들과의 관계 강화’를,

39%는 ‘목표 고객에 다가가는 것’을 예술을 지원하는 이유로 꼽았다.

1) 고객 (C us to m e rs )

무엇보다도 기업은 예술을 지원함으로써 주 고객층을 파악하고 이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스폰서쉽(sp onsorship)은 미국에서 급증하고 있는 마케팅산업으로서 인

기를 더해가고 있는 예술 지원 방식이다. 1985년 통계에서 총 1,600개 사가 스폰서 활동에 8억5

천만불을 지출하였으며 89년에는 이보다 두배가 넘는 3,850개 사가 21억불을 지출하였다

(Turgeon & Colbert, 1992). 1996년에 미국 기업들이 스폰서쉽에 지출한 총경비는 54억불에 이

른다(Meenaghan, 1996). 기업은 크게 주목받는 프로젝트의 스폰서가 됨으로써 목표로 하는 고

객층과 공통분모를 갖고 교류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닌다(Ukm an, 1984). 한 예로 AT&T는 「미

국 오케스트라 순회 프로그램」(American Orchestra on Tour Program)을 지원하였는데, PR부

서의 Bob Ehinger에 따르면 이는 더 많은 수의 ‘예술에 참여하는 수준 높은 계층의 고객’을

개발하려는 의도에서였다고 한다. 마찬가지로 Bankers Tru st는 휴스톤 심포니의 뉴욕 공연을

협찬하면서 휴스톤에 거주하는 주요 고객을 콘서트에 초청하였다. 뉴욕시의 유서 깊은 공연장

인 카네기홀에서 연주를 관람한 후 맨해튼 중심가에 새로 개장한 사무실에서 마련된 리셉션에

참가한 고객들이 이 회사에 대해서 더욱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되었음은 물론이다(Mescon &

Tilson, 1987).

한편, 기업의 잠재적인 시장을 개발하기 위해 1985년 United Technologies Corp oration는

호주 시드니의 한 미술관에서 열린 팝아트 전시를 협찬한 바 있다. 이 회사의 미술 스폰서쉽

프로그램을 관장했던 Gordon Bowm an은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판매하는 회사이며 현재 호

주에는 많은 건물들이 신축되고 있다. 해외 진출 가능성을 모색할 때 관건이 되는 것은 언제나

‘거기에 우리의 시장이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라는 말로 협찬의 이유를 설명하였다

(McGill, 1985). 뒷부분에 해당하는 그의 진술은 필립모리스가 순회전시를 지원할 때 선발기준

이 되기도 한다. 문화행사를 담당하는 Stephanie French는 “전시가 우리회사의 공장이나 사무

실이 위치한 도시를 순회하게 되는가 하는 것은 중요한 요소이다. 우리가 전시를 협찬할 때 그

것은 어떤 형식으로든 사람들 눈에 띄기 마련인데 이러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가 예술활동

을 지원하는 목적 중의 하나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Corp orate ARTnew s, 1984).



2) 직원 (Em ploye e s )

예술은 또한 직원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많은 사례에서 살펴

볼 수 있다. 문화활동을 후원하고 이를 직원들에게 홍보함으로써 직원들로 하여금 자사에 대한

긍지를 높이고 일치감을 고양할 수 있다.

많은 경우에 기업들은 예술활동을 지원하는 회사가 협찬한 행사의 직원 무료 입장권을 제

공받는다. 혹은 반대로 행사 입장권을 구입하여 직원들에게는 나눠줌으로써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기도 한다. 이러한 지원 방식은 직원들에게 회사의 문화 지원활동을 선전하고 좋은 이미지를

얻는 동시에 예술기관으로서도 직장인이라는 새로운 관객(au dience)을 확보할 수 있게 되므로

상호간에 이익을 얻게 된다. 한 예로 로스엔젤리스 필하모닉은 최근 기업인들을 목표로 한, 패

트론 파트너(Patron Partners)라는 관객 개발(au dience development)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

다. 이 프로그램은 2,500불 이상을 기부하는 기업에게 일단의 공연티켓을 제공하여 회사가 선

정한 일부 직원들에게 나눠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원에 대한 대가로 패트론 파

트너에 참여한 기업들은 프로그램 책자와 연주장 로비에 기업 이름을 내세울 수 있게 된다

(BCAnew s, 1994). Consolid ated Edison Comp any 역시 문화 카드(Culture Card)를 발행하여

직원들로 하여금 뉴욕 지역의 미술관에 무료 입장권과 기념품점에서 할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일년에 한번 직원들에게 카드를 송부하고, 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문화행사에 관련된 정보들은

게시판이나 사보, 전자우편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BCAnews, 1994).

또한 예술을 통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 한 예로 금융회사인 JP

Morgan & Co., Inc.은 매년 12월초에 이틀에 걸쳐 뉴욕에 있는 본사 내에 ‘홀리데이 기프트

샵’을 마련하여 직원들이 손쉽게 크리스마스 쇼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행사에는 뉴

욕에 있는 열두 개의 예술단체들이 자신들의 기념상품을 판매하도록 초대되는데, 회사는 판매

장소뿐 아니라 기프트 샵에서 일하는 직원들에게 아침과 점심식사를 제공하고 점심시간에는

라이브 공연을 열어 판매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회사의 디자인 부서에서는 포스터 등 인쇄

물을 제작하여 기프트 샵을 광고해준다. 이 프로젝트의 주목적은 직원들에게 반복되는 일상적

인 업무의 스트레스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는 휴식의 장소를 제공하고, 명절을 맞이해 생음악

이 연주되는 유쾌한 분위기에서 미술관 등 예술단체들이 취급하는 독특한 상품을 손쉽게 구입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다 (BCAnews, 1994). 한편, 독일 프랑크푸르트 교외에 위치한 대규

모 화학회사인 Hoechst 는 문화적으로는 불모 지대인 환경에 자리잡고 있었다. 창립 10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이 회사는 인근지역에 2,000석을 갖춘 공연장을 세우고 1년에 근 60회에

달하는 콘서트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기 시작하였다. 이 활동을 통해 근무지에 문화를 심게 된

H oechst는 직원들에게 30% 할인티켓을 제공받도록 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이 회사의 직원들

은 공연석의 평균 30% 이상을 차지하는 등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Allen & Ward, 1990).

무엇보다 중요한 이득은 기업이 후원프로그램을 선정함에 있어 직원들의 의사를 적극 반영

함으로써 일체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중 하나는 이미 많은 회사들이 실행하고 있는

‘매칭 기프트’(matching gift)방식이다. 이는 직원들이 예술단체에 기증하는 후원금을 회사가



공동출자하는 방식으로, 예를 들어 Citicorp와 Salomon Brothers 사는 자사 직원들이 어느 예

술기관에 얼마만큼을 기증하고 있는가 하는 데이터에 따라 회사가 후원할 대상을 정하고 있으

며, AT&T는 직원들이 후원하는 예술 단체들을 상대로 연간 백만 불을 희사하고 있다. 이는 회

사의 문화활동에 직원들의 참여를 유도할 뿐 아니라 자사 직원들의 관심사나 생활패턴을 이해

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한편 Metrop olitan Life Insurance사는 「직원 자원봉사 프로

그램」(Employee Volunteer Program)이라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통해 예술단체의 필요와 직

원들의 요구를 연결하는 창구를 마련하고 있다. 즉, 직원들은 면접을 통해 관심있는 자원봉사

분야를 밝히고 회사는 이에 따라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통해 직원들을 적절한 예술 단체

에 연결해주는 일종의 알선 프로그램인 것이다. 그러나 단순한 중개에만 그치지 않고 매년 봄

시상식을 통해 자원봉사 활동을 격려하는 등 능동적으로 관리하고 있다(BCAnews, 1994). 이를

통해 이 회사 직원들은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고 회사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역할을 함과 동시

에 예술단체로서는 부족한 일손을 덜고 전문기업인의 도움으로 좀더 효율적인 운영을 가능케

하고 있다. AT&T 역시 2백여명의 자사 임원들이 위원회에 소속되어 봉사하고 있는 각종 예술

단체들을 우선적인 지원대상으로 삼고 있다. AT&T PR부서의 부사장이자 AT&T재단의 이사장

인 Marilyn Laurie는 이렇듯 직원들의 기부와 자원봉사에 기준하여 지원하는 것을 기업지원이

정부지원과 구별되는 주요 특성 중의 하나라고 지적하였다(Laurie, 1994).

업무능력과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품질과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고객만족지

수’ 못지않게 ‘직원만족지수’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직원의 복리후생과

애사심을 증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예술 지원은 이를 위한 계기로 활용될 수 있

음을 볼 수 있다.

3) 오피니언 리더

예술을 지원하는 것은 또한 기업이 몸담고 있는 환경에서 여론을 이끌어가는 인사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Allen & Ward, 1990). 여론을 이끌어가는 지도자

격 인사란 정부관리나 언론, 기업의 총수나 각종 압력단체들을 들 수 있다. 초기 기업 PR 활동

의 주요 대상이었던 이들은 지금도 여전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 대부

분의 기업들은 고객과 직원들보다는 이들 그룹에 직접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지 못하는 것이 현

실이다. 반면 예술행사들을 스폰서하는 기업들은 이들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데, 한 예로 모빌 오일사는 뉴욕 메트로폴리탄미술관의 마오리 조각전을 협찬하여 이러

한 목적을 달성하였다. 이 회사는 뉴질랜드 측과 합작으로 뉴질랜드에 자연가스를 가솔린으로

전환하기 위한 공장을 건설하고 있었으므로 뉴질랜드 정부와 우호적인 관계를 만들 필요가 있

었던 것이다. 전시회를 매개로, 전시 개막일에 미술관에서 열리는 리셉션 행사 등에서 자연스

럽고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 양국의 주요인사들이 서로 접촉할 수 있는 기회는 물론 양측이 상

호이해를 도모하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McGill, 1985).



3. 판촉활동

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이나 서비스의 판매량(구매량)을 늘이는 것은 전략적 마케팅의 궁극적

인 목표이다. ‘이미지 제고’나 ‘섭외활동’이 다소 간접적이고 장기적인 마케팅의 도구라

면, ‘판촉활동’은 다양한 범위의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표적시장(target market)으로부터

빠르고 강력한 반응을 얻어내기 위해 고안된 직접적이고 단기적인 문제해결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판촉활동은 언론매체 광고라는 기존의 방식을 대체하는 주요 커뮤니케이션 기술

로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Kotler & Andreasen, 1991).

예술지원을 판촉활동의 일환으로 활용하는 것은 American Express Travel Related Services

사가 1983년 미국에서 전국적으로 실시된 자유의 여신상 보수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명분

관련 마케팅’(cau se-related m arketing)이라는 혁신적인 마케팅 방식을 도입한 이후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명분 관련 마케팅’이란 원래 1981년 American Express사가 개발한 마케팅

전략으로, 타지방에서 주로 사용되는 신용카드를 거주지역에서도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양자간에 유익한 방법으로 가치있는 명분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전략 하에 회

사는 「자유의 여신상-엘리스 아일랜드 재단」을 조성하고 대대적인 광고를 통해 3개월 동안

자사 신용카드가 한번 사용될 때마다 1페니를, 그리고 새로 카드를 신청할 때마다 1불을 이 재

단에 기증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결과적으로 새로 카드를 신청하는 고객이 28%나 증가했

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사는 재단에 백만불 이상의 돈을 기증할 수 있었다(Josephson, 1984).

이 캠페인은 기업의 이윤 추구와 사회 공헌활동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한 예이

다.

American Express의 범례를 쫓아서 많은 기업들이 자유의 여신상 보수 프로젝트를 이용한

판촉활동을 벌였다. Kimberly-Clark사는 각종 상품에 할인쿠폰을 제공하여 쿠폰이 회수될 때마

다 재단에 쿠폰의 액면가격에 해당하는 액수를 기증하였다. 또한 U.S. Tobacco사는 매장내 판

촉활동을 벌여, 애초에 판매되는 즉시 기증하는 형식으로 공약한 천만불을 성공적으로 재단에

전달할 수 있었다(Rosenfeld, 1985). Liberty National Banks of Oklahoma 역시 이용 횟수에 비

례하는 금액을 자유의 여신상 보수 재단에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뒤 이용고객이 크게 늘었

다(Grahn, 1987). American Express가 자유의 여신상 보수 프로젝트 외에 이 마케팅 방식을 활

용한 경우는 1981년 현대미술관에 대한 지원을 통해 카드 사용율이 35% 증가한 예 등을 들 수

있다(Josephson, 1984).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명분 관련 마케팅’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 단계로 구성된다. 첫번째

단계는 지원할 가치가 있는 명분의 전략적인 선택이다. 효과비용(cost-effectiveness)을 극대화하

기 위해서 기업은 보통 기업의 생산품이나 서비스의 성격과 합치되는 명분을 선택하려는 경향

이 있다. 또한 후원을 통해 기업이 접근할 수 있는 시장의 성격 또한 중요한데, 아메리칸 익스

프레스사의 경우 예술기관의 후원을 판촉에 활용함으로써 고급시장을 개척할 수 있었다. 이때

명분의 선택에 있어 더욱 중요한 것은 지명도가 높은 명분일수록 그 명분을 지원함으로써 얻는

판촉의 효과가 크다는 것이다.



다음은, 회사가 지정한 특정 상품(서비스)을 사용하는 매회마다 선택한 명분에 대한 일정액

수의 기부금을 서약하는 것이다. 고객의 반응과 참여는 ‘명분 관련 마케팅’이 성공하기 위해

서 필수적인 요건이 되는데, 이때 지원하는 명분이 기본적인 판촉의 동기가 되며 쿠폰이나, 경

품, 환불 등 전통적인 판촉 방식이 종종 함께 활용된다.

마지막 단계는 광고를 통한 대중의 인지도 확보인데, 후원 프로그램의 광고는 명분 관련 마

케팅의 주요 취지는 아닐지라도 기업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을 수 있다. 특히 자유의 여신상

보수 프로젝트건과 같이 감정에 호소할 수 있는 명분의 경우 회사의 지원 프로그램을 광고하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좋은 기업이미지를 심어주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사를 책임감 있고 애

국적인 기업으로 인식시키는 데 일조하였다(Bloom, 1994).

‘명분 관련 마케팅’이라고 명명된 판촉전략 외에도 많은 기업들이 예술 후원을 판촉의

기회로 삼아왔다. 그러한 하나의 예로서, 「Alam o Presents the Arts of America」라는 프로젝

트를 들 수 있다. 이는 렌터카 회사인 Alamo Rent-A Car사가 「미국의 인상주의 미술과 리얼

리즘: 현대적 삶의 기록, 1885-1915」이라는 제목의 순회전시를 협찬하면서 렌터카 사용을 늘리

기 위해 고안한 마케팅 전략이다. 이 회사는 여행가이드 소책자를 만들어 전시에 출품된 회화

작품들을 싣고, 작품 안에 묘사된 장소의 지도를 표기함과 더불어 렌터카 할인과 업그레이드

쿠폰을 첨부하였다. 이 여행가이드북은 전시의 개막식에 참석한 관람객들과 여행잡지사, 그리

고 전시가 열리는 도시에 위치한 알라모사에서 캐딜락을 임대하는 여행객 등 주의깊게 선정된

잠재 고객층에게 무료 배포되었으며, 렌터카 할인쿠폰과 업그레이드 쿠폰은 각 미술관 기념품

점의 쇼핑백에 담아 배포되었다. 또한 전시를 유치한 각 미술관에는 할인쿠폰을 통해 이용된

렌터카 임대료의 5%를 돌려주어 기업의 이윤과 미술관 후원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였다(BCAnew s, 1994). 한편 미전역에 450여개의 서점 지점망을 갖고 있는 Barnes &

N oble은 최근 예술 단체에 대한 대대적인 판촉행사의 하나로서 「Poets & Writers」라는 비영

리예술단체에 3년 단위의 협찬을 계약하였다. Barnes & N oble은 매장 내에 P & W를 위한 특

별코너를 마련하여 이 단체의 출판물과 단체를 협찬하는 다른 스폰서들이 판매하는 상품들의

판촉활동을 벌였다. 대신 P&W는 Barnes & N oble의 열 개 매장에서 문학행사와 글짓기 워크

샵을 주최하고 단체가 발행하는 잡지에 서점 각 지점의 주소를 표기하기로 하였다(Arts

Management, 1997).

4. 광고

이제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예술행사 스폰서쉽과 명분 관련 마케팅은 기업의 인지도를 높

이고, 기업과 상품의 이미지를 제고한다는 점에서 광고를 대체하는 효과를 창출해낼 수 있다.

다음으로는 전통적인 미디어광고를 통해 기업이 예술에 참여하는 방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훌

륭한 광고와 예술은 본질적으로 ‘창의성’이라는 중심적 요소를 공통으로 갖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광고와 예술의 결합은 기업과 예술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다. 수년 전



까지만 해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분야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광고는 이제 비영리 문화예술기

관들 사이에서도 자주 이용되고 있다. 비록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관이라 할지라도 그

생각을 위해서는 마케팅 지향적인 운영에 관심을 기울여야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인식

을 하게 된 것이다. 최근에 와서 미술관 전시나 문화행사의 광고는 단순한 지출이 아닌 투자의

개념으로 중시되고 있다. 예술 프로그램 광고의 수단으로는 일반적으로 잡지나 신문, 라디오,

TV, 카탈로그, 옥외 매체, 다이렉트 메일과 각종 대중교통 수단 등 실로 광범위한 형식이 활용

되고 있다. 광고의 주제면에 있어서는 예술기관 자체 광고와 상품 광고, 그리고 행사나 서비스,

세일 등을 알리는 분류 광고(classified ad) 등으로 나눌 수 있다(Kotler & Andreasen, 1991). 실

제적으로 기업이 이러한 광고를 통해 예술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의 세 가지로 대별된

다(BCA, 1986).

1) 예술 후원: 기업이 협찬하는 예술행사를 광고나, 포스터, 카탈로그 제작 등을 통해 홍보

하는 방식

2) 광고 협찬: 예술기관이나 프로그램이 적합한 매체를 통해 광고할 수 있도록자금과 기술

을 제공하는 형식

3) 예술 활용: 기업이나 기업의 제품 광고에 예술을 직접 도입하는 방식

1) 예술 후원

기업이 협찬하는 예술 프로그램을 광고하는 것은 가장 일반적인 형태이다. 많은 기업들은

예술행사를 단지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행사 자체와 자신들의 스폰서쉽을 적극

적으로 광고한다. 기업이 예술을 후원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을 노출하는 것은 주저했던 과거와

는 달리, 오늘날 기업들은 스폰서쉽을 기업 이미지를 제고하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실업 축구팀 등 자사 스포츠단을 창단하여 마케팅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기업의 스포츠마케팅

과 같이 이른바 예술마케팅은 투자비용에 비해 홍보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 활용

되는 광고매체로는 잡지나 신문, 카탈로그, 포스터 등이 일반적인데, 보통 지원하는 예술행사가

광고 지면의 주를 이루고 협찬하는 회사는 이보다 약한 비중으로 자리잡게 된다. 물론 목적에

따라서는 협찬하는 기업에 대한 광고의 비중이 더 큰 경우도 있다.

현재 이 분야에 있어 가장 활발한 기업은 Philip Morris사이다. 이 회사는 1958년 이후 500

여 개 이상의 다양한 문화기관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왔다. 주로 시각예술에 비중을 두기

때문에 대부분의 수혜 대상은 미술관 전시 등 시각예술과 관련된 행사들이었다. 전시나 행사의

자금을 기증하는 것 외에 Philip Morris는 행사를 선전하는 일련의 광고를 대중매체

어 왔다. 한때 Philip Morris는 예술 스폰서쉽에 참여하기를 원하하는 기업들에게 노하우를

제공하겠다는 광고를 낸 적도 있다. 일반적으로 광고 시리즈의 주제는 기업이 이를 통해 얻고

자 하는 이미지나 목표에 상응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초기의 광고에서는 “한 기업을 위대하

게 만드는 데는 미술이 필요합니다”(It takes art to m ake a comp any great)라는 슬로건을 내



걸었으나, 최근에는 회사 로고 밑에 ‘창의적 정신을 후원하는 기업’(Supp orting the spirit of

innovation)으로 전환되었다. 사실 이 회사의 주력상품인 담배를 비롯한 일련의 기호식품 들은

일부 소비자로부터 종종 부정적인 평가를 받아왔었다. 그러한 부정적 반응은 곧 필립모리스사

가 예술 후원을 통해 좋은 기업시민으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기 시작하면서 다소 누그러들었

다. 특히 이 회사가 업종(창의적인 디자인을 요구하는 소비제품)의 성격상 다소 실험적이고 혁

신적인 프로그램을 지원해온 것에 비추어 위의 두 가지 주제는 기업의 목적과 합치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United Technologies Corp oration (UT)와 AT&T 같은 첨단기술을 다루는

회사들의 경우, 예술과 하이테크놀러지는 개인의 창의력과 삶의 질 개선이라는 명제를 공통점

으로 한다는 점에서 크게 다른 영역이 아니라는 인식하에서 예술 후원에 참여해왔다(BCA,

1986). 이러한 기업 이미지와 예술, 그리고 표적시장을 접목시키기 위해 AT&T는 Cooper

Union (뉴욕에 있는 유수한 공과 대학)과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에에서 열린 「마이크로스케이

프: 하이 테크놀러지의 숨겨진 예술」(Microscapes: The Hidden Arts of High Technology)이

라는 전시를 협찬하였다. UT는 예술 프로그램을 협찬할 때마다 전시도록을 만들어 회사의 협

찬과 전시를 홍보한다.

뉴욕에 기반을 두고 전세계에 지점을 갖고 있는 금융회사인 JP Morgan & Co., Inc.은 최근

뉴욕 메트로폴리탄미술관과 런던의 테이트갤러리, 워싱톤의 국립미술관 등에서 열린 윌리엄 드

쿠닝(미국 추상표현주의 미술의 대가)의 대규모 순회전을 단독 협찬하였다. 메트로폴리탄미술

관에서 전시가 진행되는 동안 이 은행은 뉴욕타임즈와 그 밖의 잡지에 전시광고를 실어 주고

전시도록과 포스터 제작비를 지원하였다. 여기에 회사의 협찬 사실이 선전되고 회사 로고가 빠

짐없이 표기된 것은 물론이다.

이와는 달리 종종 협찬하는 이벤트보다는 협찬 자체를 홍보하여 기업을 선전하고자 하는

경우도 살펴볼 수 있다. Eastman Kodak사는 「그림자를 잡는 예술: 사진의 백오십년사」라는

제목의 전시를 협찬하면서 광고에 “백오십년 전에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언어

가 발명되었습니다. 지난 백년 간 다른 그 어떤 필름도 코닥 필름만큼 이를 웅장하게 표현한 적

은 없습니다.”라는 문구로 기업을 선전하고 자사가 협찬하는 전시회에 대해서는 이보다 작은

비중으로 간단히 소개하였다.

2) 광고 협찬

특히 광고회사들은 자신들의 전문분야를 살려 종종 예술 프로그램이나 예술 기관들의 광고

를 직접 제작해주는 형식으로 이들을 지원하고 있다. 주로 비영리단체의 광고를 취급하는 광고

회사인 Ogilvy & Mather는 미국자연사박물관을 후원해왔다. 1985년 이 회사는 다섯 개의 전시

를 위한 광고캠페인을 고안해냈는데, 이로 인해 박물관은 22만 명이 넘는 관객을 유치했을 뿐

아니라 24만3천불의 추가 수입을 올렸다. 또한 신문광고에 회원 가입을 권유하는 쿠폰을 실었

는데 이를 통해 1985년 한 해만도 260여명의 새로운 회원이 가입하였다(BCA, 1986).

또 다른 예로 플로리다주 탬파에 위치한 직원 17명의 소규모 광고회사인 Winner Koening



& Associates는 지역사회에서 회사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프로젝트를 기획하였다. 즉 탬파미

술관이나 탬파기업예술위원회 등 탬파 지역의 예술기관들의 광고캠페인과 브로슈어를 제작해

준 것이다. 이 회사는 개념 설정에서부터 제작이 완성될 때까지 모든 재정적, 실무적인 채임을

완수하였고 이 결과로 잘 알려지지 않은 소규모 회사였던 Winner Koening & Associates는 탬

파의 영향력 있는 예술기관들과의 연계를 통해 자연스럽게 일류의 이미지를 얻고 지방신문, 기

업 출판물 등의 보도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평판을 얻게 되었다(BCA Case Stu dies).

3) 예술 활용

광고를 통해 예술을 후원하는 또 다른 방식으로는 기업의 제품광고에 직접 예술적 요소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는 기업이나 광고회사들 사이에서 그다지 널리 활용되고 있지는 않으나,

예술이 제품광고에 독특하고 품격있는 방법으로 이용될 때 고객들에게 기업의 이미지를 향상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한 예로 AT&T는 광고회사인 Ogilvy Group에 당시 AT&T의 주력사업인 「bu siness to

bu siness systems」를 위한 두 편의 광고를 의뢰하였다. 이 광고는 스위스의 유명한 마임극단

인 Mummenschanz을 출연시켜 일반인들에게는 복잡하고 이해가 쉽지 않은 이 상품을 재미있

고 효과적인 퍼포먼스를 통해 선전할 수 있었다. 이 광고는 기업의 목표와 예술성을 동시에 달

성한 예이다(BCA, 1986).

Ⅴ . 맺음말 : 제반 문제와 전망

지금까지 기업과 예술이 협력할 수 방법들을 마케팅 측면에서 고찰해보았다. 기업 본연의

마케팅에 입각해 예술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 혹은 예술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기

업이미지 제고’, ‘섭외’, ‘판촉’, ‘광고’ 등 대표적인 네 개의 영역으로 분석, 구체적인

사례들을 제시하였다.

대부분의 경우 이들은 기업의 전략적 목표에 기반을 두고 ‘스폰서쉽’이나 ‘명분 관련

마케팅’이라는 도구를 통해 실현된다. 예술 프로그램의 스폰서쉽이나 명분 관련 마케팅은 사

회와 소비자 그리고 기업 모두를 이롭게 하는 혁신적인 방법으로서 참여하는 기업이나 예술계

모두에게 환영받아왔으나, 이 새로운 형태의 기업 필랜스로피 방식에도 끊임없이 비판과 문제

점이 지적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도 한동안은 지배적인 방식이 될 마케팅 형식의 기업

예술 지원이 보다 바람직한 길로 전개되기 위해서는 실제적인, 또는 잠재적인 제반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개선점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런 한편 기업의 협찬이 예술의 상업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주요이슈로 작용하

고 있다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기업이 후원할 프로젝트를 선정함에 있어 그 판단 기준은



점점 더 예술기관의 필요보다는 기업 자신의 목표에 연관성을 두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전의

한 연구 결과에서 밝혀진 바대로, 자금 지원을 요청하는 데 있어 수혜자의 필요를 나열하는 것

보다는 지원의 대가로 기업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주지시키는 접근방식이 훨씬 효과적인 것이

다. 사실 오늘날 많은 예술기관들은 좋은 이미지를 얻고자 하는 후원 기업의 입장에 맞도록 어

느 정도 프로그램을 조정해야 하는 현실적 압력도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로 인해 사회적으로 논쟁의 여지가 있는 주제들을 회피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즉 메트로폴

리탄미술관의 관장인 Philippe de Montebello가 말한 바대로 “미술관들이 기업의 협찬에 의

존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은 분명한 현실이며, 기업의 후원을 받을 수 있고 없고 하는 것은 전시

개최의 중요한 관건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의도한 것이건 아니건 간에 이러한 기업의 영향이

결국 새로운 종류의 검열(censorship)을 초래하거나 예술 프로그램들의 자질을 저해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비판의 소리가 있다.

또 다른 주요 안건은 ‘명분 관련 마케팅’에 관련된 윤리적인 문제들이다. 명분 관련 마케

팅은 재정적 위기에 처한 많은 예술기관들을 돕는 동시에 기업의 마케팅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

이 되어왔다. 그러나 이를 지켜본 많은 관계자들은 명분 관련 마케팅의 오용은 역효과를 초래

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Maurice G. Gurin (1987)은 이의 폐해에 관해서 지적한 바 있는

데, 우선 위에서 협찬의 경우에 지적한 ‘예술의 질’과 ‘검열’의 문제와 같이, 예술기관들

이 기업의 스폰서쉽을 끌어들이는 데 용이하게 하기 위해 기업의 필요나 성격에 맞춰 자신들의

프로그램을 조정할 수 있다는 우려이다. 특히 명분 관련 마케팅의 대상으로서 일반적으로 위험

성이 없고 관심을 끄는 안전한 프로젝트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예술단체가 기업으로부

터 자금을 조성하고자 할 때 이러한 경향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리고 명분 관련 마케팅에 참여

하는 기부가는 필연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의 소비자가 되기 마련이므로, 예술기관이 관람객을

이용함으로써 그 신용과 명예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Gurin은 이러한 기업의 마

케팅 활동은 일반대중들로 하여금 필랜스로피는 기업이 하는 일이라고 오해하게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상대적으로 개인의 각종 자선활동이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Gurin, 1987).

전반적으로, 이러한 기업 필랜스로피의 상업화는 필랜스로피의 순수한 휴머니즘 정신을 약

화시킨 것으로 비난받고 있다. 또한 마케팅과 연관된 기업 필랜스로피는 기업이 자선적 명분을

자신의 상업적 이득을 위해 착복한다는 점에서 위선적인 행동으로 비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위에서 열거된 비판과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기업과 예술의 협력관계에 있어 소수

의 문제점 때문에 그보다 더욱 큰 장점들을 배제할 수는 없다. 정부의 지원이 격감하고 있는 현

실에서 이미 기업의 지원은 필수불가결하며, 이러한 우려들은 이론과 실제에 있어 기업의 지원

을 저지할 충분한 타당성이 없는 것이다. 그보다는 이에 대한 실제적, 잠재적 문제점들을 개선

방지함으로써 기업과 예술의 관계 강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생산적일 것이다.

기업 스폰서쉽에 있어 ‘예술성’과 ‘센서쉽’의 문제는 기업의 실제적인 간섭보다는 수

혜자인 예술기관 자신들에 있는 경우도 많다. 우수한 후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은 지원은 하되 수혜자의 프로그램 방향이나 정책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오히려 예술기

관들이 지원을 못 받게 될까 우려한 나머지 소신있는 기획을 주저할 수 있다. 이는 United



Technologies의 담당자인 Gordon Bowm an의 지적에서도 잘 나타난다. 그는 “우리는 미국의

어떤 박물관으로부터도 무언가 특별히 모험적이고 혁신적인 프로젝트의 지원신청을 받아본 적

이 없다. 만약 그런 것이 있었다면 우리는 관심을 보였을 것”이라고 실토했다(McGill, 1985).

또한 기업의 목표에 경사된 스폰서쉽은 그 자체가 예술의 질을 저하시키는 문제가 되지는 않는

다. 예술기관들이 기업의 목표, 기업의 이미지 제고에 맞춰 이른바 모범적이고 안전한 프로그

램만을 기획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으나, 이는 오히려 전위적이고 실험적인 프로젝트

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다. 즉, ‘혁신적인 기업이미지’를 창출하고자 하는

필립모리스 같은 기업의 경우, 주로 실험적인 공연, 흔하지 않은 전시를 선별해 지원하고 있다.

실제로 오늘날 많은 진취적인 기업들은 새롭고 급진적인 예술을 협찬하고 있다. 한 예로 미네

아폴리스에 위치한 First Banks System은 3천 점이 넘는 실험성 강한 현대미술품을 수집하는

것 외에도 젊고 유망한 예술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1987년 「신인작가 포트폴리오」라는 프로

그램을 고안하였다. 작가의 전시회와 작품평, 비디오테잎 등을 한데 묶은 포트폴리오는 여러

기업들과 미술관에 판매되었다(Stretch, 1988). 지금은 폐지되었지만 수년간 지속된 이 프로그램

의 판매수익은 「신인작가 재단」으로 들어가 젊은 작가들에게 지원금으로 활용되었다.

명분 관련 마케팅 등 기업의 마케팅 전략에 입각한 예술 지원의 폐단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

해서는 참여하는 기업과 예술단체 양측 모두가 이를 신중하고 주의깊게 활용해야 하며, 그럴

때만이 이 독창적인 협찬 방식이 ‘마케팅의 주요한 사회 공헌의 하나’로서 인정받을 수 있음

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Varadarajan, 1988:72). 결국 기본적으로 기업의 마케팅 전략인 명분 관

련 마케팅과 스폰서쉽은 자선적 명분을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착복함으로써 기업 이미지를 흐

리고 자멸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건전한 기업윤리에 따라 신중히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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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우리는 6·25동란 이후 최대의 위기라는 IMF의 통제를 받게 되었다. 6·25동란이 강대국의

사상적 대립이 낳은 결과였다면, 오늘의 ‘경제신탁통치’는 우리의 허영과 허세, 무분별과 오

판이 낳은 결과다. 1960년대부터 시작한 경제개발정책으로 선진국의 문턱에 들어설 것 같던 상

황에서 닥친 굴욕감 때문에 국민의 심리적 고통은 더욱 심각하며, 사회 전반에 걸친 피폐한 상

황도 더 심각해질 것이다.

오늘의 우리 현실을 초래한 원인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그중에서도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사회현실에 무관심하고 관심도가 약한 특수층의 허영심과 사치풍조, 그로 인한 청소년의

무분별성이다. 오늘의 이 난국은 극도의 물질지상주의와 허물어진 도덕관이 몰아온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도 대처방안의 참신성과 추진세력의 의지가 확고하면 새로운 미래를 기

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예는 역사의 여러 부분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된다. 문

제는 이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만드느냐 하는 방안의 모색과 이를 주도할 능력을 갖춘 참신한

전문가의 출현, 국민 의지의 결집과 과감한 추진만이 관건이 될 수 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일은 강한 의지가 전제되어야 하고, 한 개인의 사리사욕보다는 대승적 태도가 요원의 불길처럼

일어나야만 한다. 무엇보다 국민의 적극적인 호응이 뒤따라야 한다. 그렇지 않을 때는 한순간

의 계몽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고, 극복 자체가 불가능하다.

‘고통을 분담하자’,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것은 뜻을 같이하자는 의미보다는 사태의

심각성을 공감하고 극복의 주체로서 어떤 형태로든 힘을 모아 가시적인 결과에 도달해보자는

결의의 표명이어야 하며, 구체적인 행동지침이 제시되고, 이에 따른 결과도 개개인의 보람과

연결되어야만 국민의 호응을 얻어낼 수 있다. 참다운 개혁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슴 속에

서 일어나야 하고, 저절로 흥겹게 불붙어 퍼져나가야 한다. 그 불씨를 손에 쥐고 있는 사람이

참다운 지도자이다.

현재의 난국을 해결하려는 움직임은 한낱 가난을 이겨내거나, 얻어온 빚을 갚자는 일차원적

인 운동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국민의 의식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근본적으로 개조되지 않

는 한 우리의 앞날은 희망이 없다. 국민정신의 개조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그 결실은 맺어

져야만 한다는 의미에서 지금의 위기는 절대절명의 기회다.

이 글은 현재의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민족정신을 개조할 기회를 마련할 수 있는 문화

정책이란 과연 어떤 것인가에 대한 견해를 피력한 글이다.

Ⅱ. 경제위기의 원인



우리 경제가 오늘과 같은 현실에 봉착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하는 일은 이를 타산지

석으로 삼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우리모두 정신적인 각오를 새롭게 하고 현실을 타개하기 위

한 지표로 삼기를 바란다. 여기에서는 다음 세가지 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는 전시위주의 국가 운영이다. 국가 정책은 의연한 자세를 견지하고, 장기적인 안목을

통해 수립 추진되어야 한다. 허물을 감추거나 사실을 호도하기 위해 전시적인 효과만을 노리는

정책은 국가의 장래를 가로막는 배신적 행위라는 의식이 국민의 가슴 속에 자리잡을 때 나라의

미래에는 희망이 있다. 실현 가능성이 없는 일과 투자에 비해 효과가 미약한 일들은 과감히 중

단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민족적 긍지를 부추길 수 있고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일에

온힘을 경주하는 정책 추진만이 현재의 상처를 치유하는 첩경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정신적으로 극복해야 할 것 중 하나는 졸부적 근성이다. 그것은 전통사회가 산업사

회로 전환하면서 만들어진 일종의 사이비 정신이다. 이는 치기(稚氣)에서 비롯된 것으로 경제

력을 앞세운 자기과시가 낳은 유치하고 천박한 작태다. 물질은 한낱 수단에 불과할 뿐, 그 이상

의 의미로 미화될 수 없다는 확고한 철학만 정립된다면 쉽게 치유될 수 있다. 무절제한 해외여

행과 도피유학, 지나친 낭비는 졸부적 근성이 낳은 부산물이다.

우리의 미래를 보다 견고하게 다지기 위해서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어떤 일이든 소양

과 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행하는 일은 불안할 수밖에 없고, 그런 경우는 머지않아 위기

에 봉착하게 된다. 남의 힘을 빌어 하는 일은 보람도 반감될 수밖에 없다. 무슨 일이든 남의 눈

을 의식하지 않고 과감히 도전할 수 있는 능력과 소신이 분명해야만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다.

우리가 획득해야 할 것 중 하나가 매사에 적극적인 참여의식이다. 적극적 참여의식이 없이 탁

상공론의 이론만 갖고 매달리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정책이 오늘의 위기를 불러왔다. 우리 시대

는 경험을 바탕으로 한 철저한 분석력과 판단력, 창의력과 과감한 추진력을 갖춘 사람을 필요

로 한다. 그러한 사람은 낳아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사회의 노력에 의해서 탄생하는 것이고,

그러한 사람을 탄생시킬 수 있는 사회는 관념적 사고에 얽매여 비판을 일삼고, 모함하는 사회

가 아니라 격려와 사랑을 아끼지 않는 사회다.

둘째는 정치 만능의 사회풍토이다. 정권이 누구에게 있고, 어느 정파가 힘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문제는 당사자와 그의 추종자에게는 중요한 일이지만, 국민에게는 중요하지가 않다. 누구

나 국가보위에 만전을 기하고, 국민의 복리증진에 헌신하며, 사회질서를 유지하며 안정을 이루

도록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가 눈에 보이면 학연이나 지연의 어느 조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권력자의 이력에 관심을 두고, 권력에 무조건 추종하는 자체가 부정의 싹이 되는 것이다. 객관

적인 입장에서 행동할 수 있기에는 큰 용기가 필요하지만, 그것이 국가와 개인을 구하는 첩경

이 된다.

셋째는 만연한 사치풍조와 허영심리이다. 그동안 피나는 노력으로 얻은 ‘경제대국’, ‘세

계 10대 수출국’이라는 숫자놀음은 우리를 사치스럽고 방종한 생활에 젖어들게 하는 데 결정

적으로 기여했다.



매스미디어는 그 숫자놀음을 홍보하기에 바쁘고, 홍보의 물결 속에서 젊은 세대는 미국과

일본, 유럽의 젊은이들 흉내내기에 여념이 없었다. 그중 일부는 학문의 뜻을 다지기 위해 청운

의 뜻을 품고 유학의 길을 떠난 것이 아니고, 좁은 대학문을 헤치고 들어갈 자신이 없어 도피성

조기유학으로 학교가 아닌 사설학원을 서성이며, 외화를 낭비하는 부류들도 포함되어 있다. 문

제는 그들이 외국어 몇 마디 배우고 돌아와 나라를 위해 어떤 일을 하였나 하는 점이다. 허영심

만 안고 돌아와 사회를 오염시키고, 오히려 새로운 사회문제로 떠오르기도 하였다.

빛바랜 간판이나 들고 거리를 서성인다 하여 눈길을 주는 시대가 아니다. 사치와 허영심을

벗어던지고, 무엇이 진정한 자신의 의지를 다지는 길인가를 모색해야 한다.

이러한 국가위기 상황 속에서 구성원이 갖춰야 할 바람직한 자세는 극복의 의지를 다지는

일이다. 사리사욕에서 벗어나 대승적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 국난극복의 첩경이다. 이 위기는

어느 의미에서는 더 큰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기회, 정신무장의 계기라 할 수 있다. 근

검절약하는 자세로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그 동안의 잘못된 병폐를 과감히 치유한다면 이 위기

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민족정신을 다지고, 새로운 각오와 신념으로 충만하는 일은, 어디까지나 우리 국민 개개인

의 정신혁명을 통해 이룩되어야 한다. 물론 보다 구체적인 계획은 정부가 수립하여 국민에게

계몽함으로써 국민의 자발적인 호응을 받아야 한다.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는 결연한 의지로 추

진해야만 한다. 그 과정에는 부정이 없어야 하고, 문제점이 돌출되는 부분이 있으면 과감히 수

정할 줄 아는 결단력도 있어야 한다. 그것이 신뢰받을 정부의 책무이다. 국민은 나름의 사명을

다해야만 새로운 민족사를 펼칠 수 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지닌 국민이

다.

Ⅲ . 문화정책의 과제

IMF로 인한 사회현상의 변화 중, 간과할 수 없는 것이 문화에 대한 의식의 위축과 그 성격

의 변화다. 국제통화기금의 지원을 받게 된 사회현실에 대한 비판적 태도와 그에 따른 불안으

로 위축되어 문화에 대한 대중의 수용자세와 의식이 경직될 우려가 높고, 이러한 현상은 사회

전반의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는, 각종 관계단체의 경영 악화로 연극을 비롯하여 미술과 음악, 전반적인 공

연과 전시회의 숫자가 감소하고, 출판과 각종 신문, 잡지 등 국가의 문화척도를 가늠할 수 있는

사업체와 그를 주도하는 업체가 도산하는 사실에서 알 수 있다. 우리처럼 전문성이 미약하고,

대부분의 자재와 기술을 외국에 의존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경제현실이 문화전반에 미치는 영

향이 심각하다. 이는 이제까지 구축해왔던 문화적 현실과 발전을 이루기 위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다. 이러한 문화계의 현상은 위축에 그치는 것뿐만 아니라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 ‘더불어 사는 정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돈을 마련해 빚을 갚는 일보다 몇 배 더 중요하고 시

급한 일이다. 극도의 이기주의와 향략지상주의가 오늘을 있게 한 주범이다.

우리가 지금 우려하고 있는 것은 현재와 같은 사회현실이 더 연장될 때 민심의 향배는 어떻

게 진행될 것이냐 하는 문제다.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 도덕과 인륜을 무시한 행위

가 아무렇지 않게 자행되는 야만적 사태가 현실로 나타난다면, 우리는 돈과 경제력만 상실한

것이 아니라 한 민족과 국가의 미래를 잃는 것이다. 오늘의 국난은 바로 이러한 위기상황을 깨

닫기 위한 기회인지도 모른다. 오직 나만을 가치 설정의 기준으로 삼고, 이를 중심으로 매사를

해결하려는 태도를 수정하기 위해서 파국에 이르는 지름길을 차단시켜야 한다.

‘남을 생각한다’는 것은 자신을 배려하는 일이다. 이 점이 우리가 어려운 시기에 깨달아

야 할 교훈이며 행동의 지표이다. 이를 좀더 구체화시키기 위해, 우리가 실천해야 할 문화정책

을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지나친 물질 위주의 사고와 정책을 지양하고, 현실에 대처할 수 있는 정신문화를 조

성, 강화해야 한다.

현실의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그 수단으로 물질은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절대적 목

적이어서는 안 된다. 문화는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만져서 그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몸에 배어야 하고, 정신의 일부로서 자연스럽게 나타나야만 한다. 이 국가

적 위기를 물질 위주와 현상 위주로 이끌어온 정책에 대해 반성의 기회로 삼는 한편, 진정한 의

미에서의 문화가 인간의 삶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모색해야 한다.

독일에 광부와 간호사로 파견되어 안 먹고 안 써 모은 돈과, 월남전에 파병되어 목숨과 바

꾼 외화, 뜨거운 열사(熱砂)의 나라에 노무자로 파견되어 땀과 바꾼 돈으로 가난에서 벗어난 이

후, 다시는 어둡고 깊은 수렁에 빠지지 않는다고 낙관했던 것이 오늘의 현실을 초래한 근본원

인이다.

현실은 언제나 냉혹하고, 그로부터 벗어나려는 노력이 미약할 때는 다시 그 운명의 골짜기

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

밥을 먹여 배를 불리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밥을 짓는 법을 가르치는 일이다. 밥짓는 법

을 실천할 때가 지금이다. 우리는 근래에 들어 지나칠 만큼 흥청거리며 살아왔다. 국가가 이를

막지 못하고 오히려 방관해온 것은 아니었나 반성해보는 기회를 갖는 것도 중요하다.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이든 돈만 있으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진정으로 소중한 것

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않고서 살아왔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존재에 대한 실존의 의미를

파악하고, 그를 생활의 일부로 수용하는 일이다.

이 모든 것은 강요나 일방적 요구에 따라 이루어져서는 생명력이 짧고 결속력도 강할 수 없

다. 철저한 자기개혁 없이는 어떠한 일도 한순간의 바람이나 일시적인 열기에 그치고 만다.



이 위기는 우리가 원해서 된 것도 아니고, 원하지 않는다고 치유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빚

을 갚는 일만으로 이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 이상의 중

요한 의미와 가치를 이 기회에 절감하여 우리 정신의 일부로 삼아야 한다. 그것이 새로운 정부

가 수립하고 추진해야 할 문화정책의 방향이다.

우리는 남달리 역경을 많이 겪고, 이를 슬기롭게 헤쳐온 민족이다. 이 사실만으로 우리의 미

래가 완전히 보장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과거에도 그랬기에 이번에도 그럴 것

이라는 것은 일종의 자기위안에 지나지 않는다. 여러가지 여건이 유리하게 전개되는 것은 아니

다. 이 어려움을 우리만 겪는 것이 아니고, 주변국가뿐 아니라 동남아 여러 나라도 비슷하게 겪

고 있다.

세계는 우리의 경쟁 상대들이다. 그들을 적대시할 필요는 없지만, 긴장을 늦추어서도 안 된

다. 우리는 자원이 부족하고, 고임금으로 노동력에 대한 부담이 크며, 일에 대한 의지도 해이해

져 있다. 이 상황 속에서 남의 나라가 30년 동안 고생하며 극복한 일을 우리는 2, 3년 정도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지는 다소 무리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좀더 옹골차게 마음을

다지지 않으면, 앞으로 겪어야 할 시련의 시간은 보다 길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가 다부지게 다

시 태어날 때, 미래는 오늘의 현실보다 훨씬 더 밝아질 수 있다는 사실도 의심해서는 안 된다.

둘째, 흐트러진 민족정신을 추스리고, 민족문화를 재건하며 새롭게 창출하는 정책을 국가가

마련해야 한다. 국가가 겪는 이 고통의 시기는 민심을 수습하고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모색하

는 데 절호의 기회일 수도 있다.

우리는 근대사 초부터 서구문화에 일방적으로 흡수되어 추종하느라 우리것에 대한 애착과

긍지를 상실한 채 오늘에 이르렀다. 일제 침략기를 거치면서 그들의 비인도적 민족문화 말살정

책으로 우리문화는 많은 상처를 입고 본래의 모습이 어떠했는가조차 분별키 어려우며, 군사정

권에 의한 독선적 문화정책과 외국에서 무절제하게 직수입된 불건전한 문화에 의해서 문화 자

체가 국적불명의 형태로 전락할 지경에 이르렀다. 변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모습을 바꿔 그 뿌리

자체가 만개한 꽃과 어떤 관계인지 의심스러운 상태에 이른 것이다.

앞으로의 세계는 문화의 우열에 의해서 타민족을 지배하기도 하고, 지배받게도 된다. 한때

절대적인 힘의 균형은 군사력에 의해 좌우된 적이 있었지만, 그 병폐는 무자비한 것이고 누구

도 원하는 것이 아니기에 자연스럽게 힘의 논리가 경제력으로 옮겨갔다. 어느 일면만의 현상에

만족하지 못하는 인간의 심리는 머지 않아 군사력과 경제력이 아닌 새로운 것에 대한 가치를

모색하게 되고, 인류는 문화의 위력을 실감하게 될 것이다.

문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한두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성향이 바뀌는 것

도 아니다. 이런 면에서 군사력과 경제력에 의한 지배는 일순간의 현상에 지나지 않고, 영원한

힘은 문화에 의해서 그 명맥을 유지하는 것이다. 문화를 돈으로 환산하여 평가의 기준으로 삼

고 경제력 확대의 수단으로 이용하려면 이는 시대현상에 역행하는 일로 지탄의 대상이 될 수밖

에 없다. 문화는 문화로서 고유한 가치를 고양시켜야 하고, 국가의 문화정책도 이러한 맥락에

서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문화정책의 최우선과제는 문화의 정체성(Identity)을 발견하여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일이다. 이는 민족문화에 대한 자긍심 없이는 실현 불가능한 일로, 이에 대한 적극

적인 계몽이 뒤따라야만 한다. 하루아침에 효과를 얻을 수는 없지만, 인내력을 가지고 추진하

면 여러 면에서 그 성과는 눈부신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 민족과 국가에 대한 긍지가 분명해

지고, 그 조직의 일원으로서 자신이 민족과 국가에 어떻게 기여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태도가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내것’과 ‘우리것’에 대한 애정도 그만큼 신장된다.

애정만 갖는다고 해서 모든 일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 문화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함으로써 그 품격을 상승시키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는 대중성이 문화의 가치척도를 평

가하는 기준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가치있는 것을 창조하지 못하는 것은 문화라고 할 수

없다.

지나치게 눈에 보이는 효과와 그로부터 비롯된 신명만을 강조하다 보면, 문화 자체가 자칫

경박해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문화 자체의 발전과 이를 이론적으로 정립하기 위한 학술적 연

구가 추진되어야 한다. 우리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 남의 문화를 무조건 배타하는 국수

적 자세를 견지하자는 것은 아니며, 그러한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되어서도 안 된다. 우리것에

대한 지나친 편견은 남의 문화에 대한 일방적 답습만큼 어리석은 소치이다. 우리문화의 참다운

가치를 확고하게 인식시켜 주체적인 세력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셋째는, 건전한 철학이 바탕된 문화정책을 수립하는 것이다.

혹자는 오늘을 ‘철학이 없는 세대들’이 주도하는 ‘가슴이 없는 시대’라고 한다. 가슴이

없다는 것은 지향하는 목표가 없거나 불분명함을 의미하고, 지향하는 바가 선명하지 못한 것은

응결된 힘에 의해 주도되는 지도력이 없고, 생각과 여유가 없음을 말한다.

‘응결된 힘에 의해 주도되는 지도력’은 철학이다. 문화에 철학이 없는 것은, 오직 껍데기

만 존재하는 것과 다름이 아니다. 이는 거르지 않은 자기 감정의 분출을 문화라는 미명 아래 포

장하고 있는 것과 같다.

우리는 마음에 어떤 사유가 고여 농축될 틈도 주지 않고 막바로 발산하며 살아왔다. 쏟아내

는 그 자체가 문화이고, 그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 인간은 큰 위안을 받았다고 생각했다.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문화라고 할 수 없다. 이 안에는 조직을 구성하는 사람의 보편적인 성향과 철

학의 공통성이 맥을 이루지 못하고 자기 성향의 분출에만 급급하였기 때문이다.

모든 생명이 그러하듯 아픈 만큼 성숙하고, 강해지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보다

성숙하고 강해질 수 있는 기회를 맞고 있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에만 매달려 지향없이

표류하는 방종을 마감하고 새로운 철학으로 무장된 건실한 삶을 구축해야 할 때가 지금이다.

Ⅳ . 문화정책의 바람직한 방향



지금까지의 문화정책은 엘리트 위주로 전개되고, 현실에서의 문화는 천박한 상업주의로 전

락하여 명예롭지 못한 상태에서 그 명맥을 이어왔다. 일부 문화인만의 잔치판이 문화의 터전이

고 실상인 것처럼 인식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특정한 방향과 목표도 없이 휘청거리며, 잘 놀

아보자는 식의 생각으로는 문화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서구 선진문화와 어깨를 겨룰 위치에 오르는 일보다, 통일에 대비하

여 동족간의 문화 동질성을 규명하여 그를 바탕으로 고유의 정제된 문화를 창달하는 일이다.

정치적 통일은 이루면서 문화적인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마찰이 거듭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통일이 아니다.

IMF체제하에서의 신문화정책은 통일을 대비하는 방향에서 기획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적 고통은 그동안 남북 간의 격차를 줄이고 인도적인 입장과 민족적

유대감으로 화합을 이루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민족 동질성을 구축하기 위해 가난과 불행을

자초할 수는 없는만큼 이 기회는 절호의 기회로 활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이 수긍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일부 엘리트

중심의 정책수립보다는 남북의 전 국민이 주체가 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도록 추진해야 한

다. 서로가 상대의 입장에 서서 이해의 폭을 증대하는 것만이 남북의 갈등을 해소하고 민족공

동의 이상인 통일을 이루는 지름길이 된다.

라디오와 텔레비전 같은 대중매체의 개방을 통해 자연스럽게 상대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

와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 난관이 상존하지만, 상대편의 문화관계자

를 초대하여 그들과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보다 대승

적인 견지에서 상대를 수용하려는 마음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만 가능할 수 있다. 이러한 일은

남북 모두가 서로의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나 민족적 애정을 바탕으로 인내를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물질지상주의의 폐해로 상처입은 민심을 다독거리고 화해와 관용의 정신이 바

탕이 될 문화를 창출하기 위한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극단적인 물질주의로 인한 향락문화는 세대와 신분에 따른 계층 간의 갈등을 조장해 심각

한 상태에 이르게 한다. 새로운 문화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문제다.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문제이기도 한 이 우열의 격차를 해소하는 일은 문화적인 측면에

서만 아니라, 사회전반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제도적인 억

제와 방지책보다는 스스로의 절제가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문화정책의 방향은 이러한 분

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IMF체제 아래서는 누구나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 이익을 얻는 계층도 있다. 금리

인상으로 생각지도 않던 불로소득을 얻어내는 경우도 있고, 국가정책에 의한 구조조정으로 기



업의 자체적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 정리해고와 임금조정 같은 문제를 손쉽게 수행할 수 있게

됨으로써 계층 간의 격차를 더욱 벌여놓기도 한다. 우리는 이 난관을 해결한 이후에도 새로운

문제점으로 고통을 겪어야 하는 상황에 봉착할 수 있다.

화해와 관용의 분위기는 정치계에서부터 일어나야 한다. 우리의 헌정사는 끊임없는 과거정

권에 대한 부정과, 현정권의 정통성 강조와 시비로 그 명맥을 유지해왔다.

역사는 그 모습 자체로서 의의를 가지고, 시간을 더하면서 선명성을 확고하게 하는 것이 자

연스러운 모습이며 발전의 양상이라 할 수 있다. 과거를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모든 의의를 현

재의 시점에서 찾으려는 것은 자기 무덤을 파는 것과 같다. 이러한 악순환을 멈추고 민족대계

를 여는 일이 국난의 순간에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 문화 분야가 시대적 현실 속에서 담당해

야 할 임무 중에 하나가 이것이다.

인간의 행복과 불행의 기준은 제조되거나 기계적으로 규범화되는 것이 아니라, 수용 주체가

모든 상황을 어떤 관점에서 판단하고 인식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물질적으로 풍요하다고 하

여 그렇지 못한 사람에 비해 행복하다고 할 수는 없고, 반대의 경우라 하여 그를 불행하다고 말

할 수 없다.

주변환경에 관계없이 의연한 삶을 영위하는 방법은 물질적 풍요를 추구하는 일보다 정신적

인 여유를 갖는 데서 획득할 수 있다. ‘정신적인 여유를 획득하는 길’이 ‘철학’을 갖는 것

이다. 일체의 정신적인 질환은 철학의 부재에서 비롯된 일종의 병리현상이다. 극도의 향락주의

도 자기 불안에서 오는 현상이고, 사치도 이와 무관한 것이 아니다. 오늘날 국난의 원인도 철학

의 부재가 낳은 결과이기 때문에 해결책도 이 안에서 찾아야 한다.

우리의 실종된 정신을 찾는 것만이 국난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안이다. 어떠한 철학과 정신

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가.

대부분의 국가들은 서구 ‘합리주의’의 영향으로 숫자의 노예가 되었다고 할 수 있을 만

큼 숫자의 크고 작음, 많고 적음을 절대적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인간은 한평생을 크

고 많은 숫자의 소유자가 되기 위해 온힘을 경주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것은 부분적인 행복

요인은 될 수 있어도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다. 인간에게 보다 근원적인 삶의 원리를 인식

시켜줄 수 있는 철학을 발굴하여 삶의 지표로 삼는 문화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끝으로, 하나의 목표아래 온 국민이 매진하고 결집될 수 있는 방향으로 문화정책이 수립·

추진되어야 한다.

흔히들 우리국민의 성향을 ‘남비’에 비유한다. 쉽게 끓고 쉽게 식는 남비의 속성이 우리

삶의 자세와 비슷하다는 뜻이다. 우리의 전통적 속성과는 차이가 있는 견해이면서도 자신있게

반론을 펴지 못하는 것은 그러한 일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처신

하고 대처하는 모습은 바람직하거나 권장할만한 삶의 태도라고 할 수 없다. 이제 IMF라는 거

대한 난관에 즈음하여, 국가경제를 남의 간섭 속에서 운영하는 것은 정신적 부담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발전을 추진함에도 장애가 될 수밖에 없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누구나 예외없이 매진하는 민족을 스스로 확

인할 때 세계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민족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바람직한 문화정책의 수립과 과감한 추진이 더더욱 절실하다.

Ⅴ . 맺음말

우리가 처한 오늘의 상황은 심각한 위기임에 틀림없다. 이 시기를 단순하게 고통의 시간으

로만 생각하고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하면, 우리는 염원하던 민족사의 발전이라는 영광을 영원

히 포기해야만 하는 결과에 봉착하게 된다. 우리는 이보다 더 큰 난관을 슬기롭게 헤쳐온 민족

이고, 그 저력은 지금까지도 남아 있다.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상황은 큰 것이 아닌지도 모른

다. 이것은 단순한 아전인수격의 허세가 아니라 결연한 의지의 표명으로 보아야 한다. 국난의

터널만 벗어나면 휘황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는 기대를 갖고 모든 힘을 하나의 정점 위에 집

약해야만 한다. 그러한 정신적인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 문화정책의 방향이고, 문화정책의

과제이다.

난국 상태에서도 의연히 현실에 대처할 수 있는 견고한 정신 무장의 지표를 마련하는 데 정

책의 방향이 맞추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철학의 부재에서 온 향락주의와 사치풍조의 병폐를

치유하고, 보다 큰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화해와 조화의 터전을 이루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철학

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세대와 계층 간의 갈등을 극복하고 화합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

고, 개인적으로는 고급화된 의식세계를 구축하여 여유있는 생활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위기는 하늘이 부여한 절호의 기회이다. 견고한 극복의지와 투철한 사명감으로 실현 가능한

정책을 수립하여 한치의 오차도 없이 추진한다면 먼 훗날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난국은 결

실을 이루기 위한 한때의 시련으로 기억될 것이다.

모든 것은 우리의 노력에 따라 그 모습과 평가를 달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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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97년 말부터 한국경제가 IMF 관리체제가 됨으로써 경제적 난국을 극복하기 위한 고통분담

이 사회 각 분야에 걸쳐 확대되고 있다. 특히 문화예술계는 지난 97년부터 경기 침체로 위축되

어오던 차에 이같은 사태로 인해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경제적 불황으로 인해 국내 문

화시장의 급속한 위축이 예견되는 가운데, 궁극적으로 출판계, 공연계, 미술계, 영화계를 포함

한 문화예술계의 활동이 전반적으로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문화정책개발원에서는 이같은 IMF사태가 우리나라의 문화예술계에 미칠 영향을 파악

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IMF체제하 문화예술인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문화예술계가 각 장르별 활동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지, 또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들에 대해 예술인들은 어떤 의견을 지니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본 조사의 목적은 이상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IMF체제하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문화정책의 과제와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있다. 문화예술계 각 장르별 활동

에 있어서 그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내실있는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여건을 조성함과 동시에

문화예술계의 대응방안, 국가의 문화정책이 단기적으로 중점을 두어야 할 내용에 대한 의견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IMF체제하에서 문화정책 방향을 설정하려는 것이다.

Ⅱ. 조사의 방법과 내용

1. 조사의 방법

당면한 경제위기로 인한 문화예술계의 현안을 파악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향을 설정하

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 문화예술전문인들의 의식조사는, 문화예술계 현장을 중심으로 한 문

제점 파악과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대안 설정을 위해 각 장르별 전문인들의 의견 파악에 중점

을 두었다. 조사방법으로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아울러 구조화된 설

문지를 이용한 방법이 지닐 수 있는 한계를 보충하기 위해 각 분야별 전문가들에게 현안과 대

안에 대해 직접 의견을 듣는 방법을 병행하였다.

조사는 음악·미술·문학·연극·무용·영상 등 6개 예술 분야별로 각각 50명을 할당하여

전문예술인 3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전문예술인 항목에는 창작자뿐만 아니라, 창작자와 향유

자(일반 독자, 관객)를 매개하는 분야별 평론가, 전문기자, 출판사 운영자, 큐레이터, 예술기획

사 운영자, 영상산업 기획자 및 배급자를 포함시켰다. 이들은 창작자와 마찬가지로 각 분야의

전문가이기도 하지만, 창작자와는 다른 시각을 지닐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1998년 2월 11일부터 2월 18일까지 8일 동안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

화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상의 의견조사를 바탕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각 분야별 세부적인

대응방안, 혹은 구조조정의 방향이나 원칙들에 대한 의견들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수렴하였다.

설문조사 대상자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표 1> 응답자의 특성

전체 응답자 사례수 백분율 전체 응답자 사례수 백분율

전체수 300 100.0 전체수 300 100.0

분야

음악

미술

문학

연극

무용

영상

50

50
50
50

50
50

16.7

16.7
16.7
16.7

16.7
16.7

활동년수

5년 이하

6 ∼ 10년
11 ∼ 20년
21 ∼ 30년

31년 이상

35

54
84
80

43

11.8

18.2
28.4
27.0

14.5

창작여부

창작

비창작

207
93

69.0
31.0

활동지역

서울

지방

228
69

76.8
23.2

분야 +창작
음악: 창작
비창작

미술: 창작
비창작

문학: 창작

비창작

연극: 창작
비창작

무용: 창작
비창작

영상: 창작

비창작

42
8

34
16
35

15
43
7

34
16
19

31

14.0
2.7

11.3
5.3
11.7

5.0
14.3
2.3

11.3
5.3
6.3

10.3

성별

남자

여자

196
104

65.3
34.7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24

76
92
76

32

8.0

25.3
30.7
25.3

10.7

직업보유

있다

없다

144

156

48.0

52.0

2. 조사의 내용

조사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IMF체제와 문화예술과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먼저 IMF체제가 문화예술계에 미칠 영

향에 대해 문화예술인들은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IMF체제에서의 문화예술 분

야의 관객수 변화 전망, IMF체제하에서 선호될 예술작품 유형에 대한 의견과 더불어, 문화예술

이 경제논리에 밀려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는 가운데, 문화예술이 지니는 중요성을 강

조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둘째, IMF체제하에서 문화예술계의 구조조정에 관한 것이다. 사회 전반적으로 거품을 제거

하고 내실을 기하자는 구조조정 문제가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문화예술 분야 역시 예외일

수 없다. 따라서 문화예술계 각 장르별로 지니고 있는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부분들이 무엇인

가를 파악하였다.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문화예술계 내부적으로 중점을 두어야 할 과제가 무엇

인지,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우리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의 역할에 대해 문화예

술인들은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셋째, IMF체제하에서의 단기적인 문화정책 방향 설정에 관한 것이다. IMF체제하의 문화예

술계의 당면문제와 문화정책의 방향 설정을 위한 새정부의 문화예술정책에 있어서 시급한 과

제, 대통령 당선자의 문화예산 확보 공약에 대한 시각, IMF체제하에서 문화시장의 개방 압력이

드세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일본 대중문화(가요/영화)의 개방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이와

함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위축될 예술창작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효율적인 경제적 지

원 방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이러한 질문 내용은 구체적으로 대통령의 공약사업으로 제시된 여러 사안들1) 이나 문화관

광부의 98년 업무계획과 관련하여 IMF체제에서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사안들을 택하였다. 그리

고 문화예술계의 구조조정을 위한 방향과 구조적 문제들, 혹은 구체적인 현안문제들을 해결하

기 위한 자구책들을 포함시켰다.

조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 IMF체제후 문화예술분야의 관객수 변화전망

▶ IMF체제에서 선호될 예술작품 유형

▶ 문화예술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효과적인 방법

▶ IMF체제하에서 문화예술발전을 위해 시급한 과제

▶ IMF체제 극복을 위한 문화예술의 중요역할

▶ 문화예술분야의 문제점

▶ IMF체제하 새정부의 문화예술부분 현안과제

▶ 대통령의 문화예산 확보공약

▶ 일본 대중문화의 개방에 대한 의견

▶ 예술창작활동에 대한 효율적인 경제 지원방식

1) 김대중 대통령의 문화관련 공약사업으로는 문화예술에 대한 검열폐지와 자율적인 문화환경조성, 문
화부독립과 정부예산의 1% 이상을 문화예산으로 확보, 문화의 지방화시대 실현, 국민의 문화향유
권 확대,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관리, 문화산업 육성, 영상산업 진흥, 일본대중문화 개방 등이 있
다.



Ⅲ . IMF체제하 문화예술계의 변화

1. IMF체제가 문화예술계에 미칠 영향

1) 관객의 변화

대다수의 문화예술인들은 IMF체제가 문화예술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았다.

관객수의 증감 여부는 작품 제작에 환원되어야 할 경제적 토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인

만큼, 예술활동과 관련하여 주요한 요인이다. 작품활동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운데

하나인 관객수의 감소 여부라는 외적인 변수를 통해서 볼 때, 전반적으로 관객이 줄어들 것으

로 전망하고 있어 경제적인 어려움은 직접적으로 문화예술계에도 파급된다는 위기의식이 지배

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예술인들은 IMF체제로 인해 문화예술의 감상자나 관객의 수가 ‘훨씬 적어질 것이

다’(25.7%)라는 강한 우려와 더불어, 전체 문화예술인의 65.7%가 ‘이전보다 줄어들 것이다’

라는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1> IMF체제하에서 관객수 변화 전망



IMF체제로 인해 감상자나 관객의 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은 연극(84.0%)과 미술(70.0%)

분야에서 매우 높았으며, 특히 연극계에서는 절반(50.0%)이 ‘훨씬 적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우려감이 가장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문학 분야는 ‘이전보다 약간

많아질 것’이라는 응답(20.0%)이 다른 분야보다 많았는데, 이는 경제가 어려울수록 독서인구

가 증가하고 도서출판의 성장세가 증가하는 경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표 2 > IMF체제하에서 관객수 변화 전망

BASE:전체응답자 사례수 ①이전보②이전보 ①+② ③별 ④이전보⑤이전보 ④+⑤
다매우 다약간 차이가 다약간 다훨씬
많아질 많아질 없을 적어질 적어질
것이다 것이다 것이다 것이다 것이다

% % % % % % %

{전 체} (300) .3 10.0 10.3 24.0 40.0 25.7 65.7

▩분 야▩
음 악 (50) .0 4.0 4.0 34.0 40.0 22.0 62.0
미 술 (50) .0 14.0 14.0 16.0 36.0 34.0 70.0
문 학 (50) .0 20.0 20.0 26.0 32.0 22.0 54.0
연 극 (50) .0 4.0 4.0 12.0 34.0 50.0 84.0
무 용 (50) .0 10.0 10.0 32.0 54.0 4.0 58.0
영 상 (50) 2.0 8.0 10.0 24.0 44.0 22.0 66.0

▩창작 여부▩
창 작 (207) .5 8.2 8.7 22.7 41.1 27.5 68.6
비 창 작 (93) .0 14.0 14.0 26.9 37.6 21.5 59.1

▩분야+창작▩
음악: 창 작 (42) .0 4.8 4.8 28.6 42.9 23.8 66.7
비창작 (8) .0 .0 .0 62.5 25.0 12.5 37.5

미술: 창 작 (34) .0 5.9 5.9 14.7 41.2 38.2 79.4
비창작 (16) .0 31.3 31.3 18.8 25.0 25.0 50.0

문학: 창 작 (35) .0 25.7 25.7 28.6 25.7 20.0 45.7
비창작 (15) .0 6.7 6.7 20.0 46.7 26.7 73.3

연극: 창 작 (43) .0 4.7 4.7 11.6 30.2 53.5 83.7
비창작 (7) .0 .0 .0 14.3 57.1 28.6 85.7

무용: 창 작 (34) .0 5.9 5.9 32.4 58.8 2.9 61.8
비창작 (16) .0 18.8 18.8 31.3 43.8 6.3 50.0

영상: 창 작 (19) 5.3 .0 5.3 21.1 57.9 15.8 73.7
비창작 (31) .0 12.9 12.9 25.8 35.5 25.8 61.3

▩직업 보유▩
있 다 (144) .7 10.4 11.1 23.6 42.4 22.9 65.3
없 다 (156) .0 9.6 9.6 24.4 37.8 28.2 66.0

▩활동 년수▩
5 년 이하 (35) .0 14.3 14.3 25.7 40.0 20.0 60.0
6 - 10년 (54) .0 14.8 14.8 24.1 44.4 16.7 61.1
11 - 20년 (84) 1.2 10.7 11.9 21.4 38.1 28.6 66.7
21 - 30년 (80) .0 7.5 7.5 23.8 42.5 26.3 68.8
31년 이상 (43) .0 4.7 4.7 30.2 34.9 30.2 65.1

▩활동 지역▩
서 울 (228) .4 11.0 11.4 22.4 36.8 29.4 66.2
지 방 (69) .0 7.2 7.2 30.4 50.7 11.6 62.3

▩성 별▩



남 자 (196) .5 9.2 9.7 21.9 37.2 31.1 68.4
여 자 (104) .0 11.5 11.5 27.9 45.2 15.4 60.6

▩연 령 별▩
20 대 (24) .0 25.0 25.0 16.7 37.5 20.8 58.3
30 대 (76) 1.3 7.9 9.2 25.0 43.4 22.4 65.8
40 대 (92) .0 12.0 12.0 20.7 39.1 28.3 67.4
50 대 (76) .0 6.6 6.6 25.0 39.5 28.9 68.4
60대 이상 (32) .0 6.3 6.3 34.4 37.5 21.9 59.4

2) IMF체제하에서 선호될 예술작품 유형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사회적 변화 요인은 관객수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작품의 유형에

도 적잖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문화예술인들은 전망하였다.

IMF체제하에서 선호될 예술작품 유형으로는 ‘전통·과거회귀적인 작품’(33.3%)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명상적인 작품’(29.7%), ‘오락성이 많은 작품’(13.3%),

‘현실도피적인 작품’(9.3%), ‘사회비판적인 작품’(8.7%)의 순서로 나타났다.

‘전통·과거회귀적인 작품’은 음악(50.0%)과 무용(40.0%) 분야, 31년 이상의 고경력자

(41.9%), 지방 활동가(44.9%) 등에서 비교적 많이 나타났고, ‘명상적인 작품’은 음악(36.0%)과

미술(36.0%), 60대 이상의 고연령층(37.5%)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한편, ‘오락성이 많은 작

품’이 선호될 것이라는 예상은 20대(20.8%) 연령층과 특히 연극 분야(34.0%)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2 > IMF체제하에서 선호될 작품유형



<표 3 > IMF체제하에서 선호될 작품 유형

BASE:전체응답자 사례수오락성이명상적인 사회 현실 전통·과 가격이 현실감이 가정적 모름/ 계
많은 작품 비판적인도피적인거 저렴한 많은 내용의 무응답
작품 작품 작품 회귀적인대중연극 작품 작품

작품

% % % % % % % % % %

{전 체} (300) 13.3 29.7 8.7 9.3 33.3 1.0 .7 1.7 2.3 100.0

▩분 야▩
음 악 (50) 8.0 36.0 4.0 2.0 50.0 .0 .0 .0 .0 100.0
미 술 (50) 6.0 36.0 16.0 10.0 30.0 .0 .0 .0 2.0 100.0
문 학 (50) 8.0 34.0 8.0 16.0 26.0 .0 .0 .0 8.0 100.0
연 극 (50) 34.0 16.0 4.0 10.0 26.0 2.0 2.0 2.0 4.0 100.0
무 용 (50) 6.0 34.0 12.0 4.0 40.0 4.0 .0 .0 .0 100.0
영 상 (50) 18.0 22.0 8.0 14.0 28.0 .0 2.0 8.0 .0 100.0

▩창작 여부▩
창 작 (207) 14.0 29.5 8.7 5.8 36.7 1.4 1.0 .5 2.4 100.0
비 창 작 (93) 11.8 30.1 8.6 17.2 25.8 .0 .0 4.3 2.2 100.0

▩분야+창작▩
음악: 창 작 (42) 7.1 38.1 4.8 2.4 47.6 .0 .0 .0 .0 100.0
비창작 (8) 12.5 25.0 .0 .0 62.5 .0 .0 .0 .0 100.0

미술: 창 작 (34) 5.9 41.2 11.8 5.9 35.3 .0 .0 .0 .0 100.0
비창작 (16) 6.3 25.0 25.0 18.8 18.8 .0 .0 .0 6.3 100.0

문학: 창 작 (35) 5.7 37.1 8.6 8.6 31.4 .0 .0 .0 8.6 100.0
비창작 (15) 13.3 26.7 6.7 33.3 13.3 .0 .0 .0 6.7 100.0

연극: 창 작 (43) 37.2 14.0 .0 11.6 25.6 2.3 2.3 2.3 4.7 100.0
비창작 (7) 14.3 28.6 28.6 .0 28.6 .0 .0 .0 .0 100.0

무용: 창 작 (34) 8.8 26.5 17.6 2.9 38.2 5.9 .0 .0 .0 100.0
비창작 (16) .0 50.0 .0 6.3 43.8 .0 .0 .0 .0 100.0

영상: 창 작 (19) 15.8 15.8 15.8 .0 47.4 .0 5.3 .0 .0 100.0
비창작 (31) 19.4 25.8 3.2 22.6 16.1 .0 .0 12.9 .0 100.0

▩직업 보유▩
있 다 (144) 9.7 28.5 13.2 10.4 34.0 .7 .7 .7 2.1 100.0
없 다 (156) 16.7 30.8 4.5 8.3 32.7 1.3 .6 2.6 2.6 100.0

▩활동 년수▩
5 년 이하 (35) 17.1 20.0 8.6 25.7 25.7 .0 .0 2.9 .0 100.0
6 - 10년 (54) 11.1 29.6 9.3 11.1 35.2 .0 .0 3.7 .0 100.0
11 - 20년 (84) 14.3 32.1 10.7 7.1 31.0 1.2 1.2 .0 2.4 100.0
21 - 30년 (80) 18.8 31.3 6.3 2.5 33.8 1.3 .0 2.5 3.8 100.0
31년 이상 (43) 2.3 27.9 9.3 9.3 41.9 2.3 2.3 .0 4.7 100.0

▩활동 지역▩
서 울 (228) 16.2 27.2 9.2 11.4 29.8 .4 .9 2.2 2.6 100.0
지 방 (69) 4.3 36.2 7.2 2.9 44.9 2.9 .0 .0 1.4 100.0

▩성 별▩
남 자 (196) 14.8 31.1 8.2 9.2 31.1 .5 1.0 1.5 2.6 100.0
여 자 (104) 10.6 26.9 9.6 9.6 37.5 1.9 .0 1.9 1.9 100.0

▩연 령 별▩
20 대 (24) 20.8 8.3 8.3 33.3 25.0 .0 .0 4.2 .0 100.0
30 대 (76) 10.5 34.2 5.3 9.2 35.5 1.3 1.3 2.6 .0 100.0
40 대 (92) 13.0 30.4 13.0 5.4 32.6 1.1 .0 1.1 3.3 100.0
50 대 (76) 15.8 27.6 6.6 6.6 36.8 1.3 1.3 1.3 2.6 100.0
60대 이상 (32) 9.4 37.5 9.4 9.4 28.1 .0 .0 .0 6.3 100.0



2. 문화예술계의 문제점

1) 문화예술 분야의 문제점

문화예술인들은 자신들이 활동하고 있는 분야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정부와 기업의 재정적

지원 부족을 들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관련부처 관계자들의 전문성 부족, 자유로운 창작활동

을 가로막는 법률적 규제,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 부족, 전문인력 교육과 고급인력 육성 부족,

내부적인 부정부패, 문화예술관련 교육 부족과 국민들의 인식 부족, 지방 문화예술의 낙후성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이를 장르별로 보면, 연극 분야가 응답자 가운데 60%가 넘게 재정지원의 부족함을 들고 있

어 연극인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영상 분야에서는

‘창작자유 보장을 비롯한 법률과 규제의 개정’과 ‘전문인력 육성’이 시급한 과제로 지적

되었는데, 이것은 상대적으로 다른 분야에 비해 창작을 저해하는 규제가 많은 데에 기인한 것

으로 보인다.



<표 4 > 문화예술 분야의 문제점

분 야 주 요 응 답 내 용

음 악

▶ 정부와 기업의 경비 지원금이 부족하다 (11명)

▶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과 비중이 적다 (11명)

▶ 관련 행정부처의 전문성과 이해도가 낮다 ( 6명)

▶ 공연의 기회나 장소의 수가 적다 ( 5명)

▶ 국민의식 부족과 학교교육에 문제가 많다 ( 4명)

미 술

▶ 정부의 재정과 정책 지원이 부족하고 불합리하다 (13명)

▶ 일반대중의 예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 7명)

▶ 정부관계자의 전문성 부족과 무지가 문제이다 ( 4명)

▶ 전시공간 부족과 전문박물관 건립이 시급하다 ( 3명)

문 학

▶ 창작활동을 위한 정부의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 (14명)

▶ 문학계의 부패, 파벌, 관행등 내부구조에 문제많다 (10명)

▶ 출판경쟁력과 유통구조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 9명)

▶ 창작의 자유 보장이 절실히 요구된다 ( 5명)

연 극

▶ 정부와 기업의 재정적 지원이 부족하다 (25명)

▶ 연극계 내부의 체질개선과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 6명)

▶ 창작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 4명)

▶ 문화예술관련 교육부족과 의식 전환이 요구된다 ( 4명)

무 용

▶ 정부의 재정 지원이 늘어야 한다 (10명)

▶ 작품의 질적수준 및 창의력이 제고되어야 한다 ( 8명)

▶ 지방의 문화예술이 많이 소외되어 있다 ( 7명)

▶ 대중과 너무 거리가 멀다 ( 6명)

▶ 교육시설이 부족하고 체계가 재조정되어야 한다 ( 4명)

영 상

▶ 법률 및 규제 정책이 개수정되어야 한다 (10명)

▶ 전문인력 교육과 고급인력 육성이 시급하다 (10명)

▶ 유통구조와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 8명)

▶ 정부의 재정지원을 늘여야 한다 ( 6명)

▶ 질적수준과 창의성을 높여야 한다 ( 6명)

2)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시급한 부분

IMF체제하에서 문화예술계 발전을 위해 해야 할 일로는 ‘적극적인 해외시장 진출’

(24.0%)과 ‘과시적·일회적인 행사 자제’(23.3%), ‘외국작품 수입 지양’(19.7%)과 ‘예술작

품 유통구조 개선’(19.3%) 등이 고루 제시되었다.



<그림 3 > IMF체제하에서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한 시급한 과제

이 질문에 대한 응답을 각 장르별로 살펴보면, 음악 분야는 두드러진 특징없이 ‘문화예술

계의 부패청산’(18.0%) 항목이 전체평균(12.0%)보다 약간 더 강조되고 있으며, 미술 분야는

‘적극적인 해외시장 진출’(38.0%)과 ‘예술작품 유통구조 개선’(26.0%) 항목에 대한 응답율

이 높게 나타났다. 문학 분야는 ‘과시적·일회적 행사 자제’(26.0%)와 ‘예술작품 유통구조

개선’(24.0%)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연극 분야는 ‘과도한 외국작품 수입 지양’

(34.0%)이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무용 분야는 절반에 가까운 48.0%가 ‘과시

적이거나 일회적인 행사 자제’를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상 분야는

‘적극적인 해외시장 진출’(28.0%)과 ‘과도한 외국작품 수입 지양’(28.0%)을 우선적으로 꼽

아 주로 국외적인 부분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예술인의 기타 특성층별 응답경향을 살펴보면, ‘적극적인 해외시장 진출’은 5년이하

경력자(34.3%), 30대(31.6%)연령층에서, ‘과시적·일회적 행사자제’는 여성(32.7%)과 지방활

동가(34.8%), 40대(31.5%)연령층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났고, ‘과도한 외국작품 수입지양’

은 20대(33.3%), ‘예술작품 유통구조개선’은 비창작분야(24.7%), 5년이하(31.4 %)의 저경력자,

30대(28.9%) 연령층에서, 그리고 ‘문화예술계계의 부패청산’은 31년이상(18.6%)의 고경력자

와 60대이상(21.9%)의 고연령층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응답하였다.



<표 5 > IMF체제하에서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한 시급한 과제

BASE:전체응답자 사례수 적극적인 과시적 과도한 예술작품 문화 창작 철학있는 모름/ 계
해외 이거나 외국작품유통구조예술계의 활성화 문화예술 무응답
문화 일회적인수입지양 개선 부패청산 지원 제도확립
예술시장 문화
진출 예술행사
자제

% % % % % % % % %

{전 체} (300) 24.0 23.3 19.7 19.3 12.0 1.0 .3 .3 100.0

▩분 야▩
음 악 (50) 26.0 18.0 20.0 18.0 18.0 .0 .0 .0 100.0
미 술 (50) 38.0 14.0 12.0 26.0 10.0 .0 .0 .0 100.0
문 학 (50) 22.0 26.0 14.0 24.0 14.0 .0 .0 .0 100.0
연 극 (50) 10.0 22.0 34.0 22.0 8.0 2.0 .0 2.0 100.0
무 용 (50) 20.0 48.0 10.0 8.0 14.0 .0 .0 .0 100.0
영 상 (50) 28.0 12.0 28.0 18.0 8.0 4.0 2.0 .0 100.0

▩창작 여부▩
창 작 (207) 28.0 22.7 17.9 16.9 13.5 .5 .0 .5 100.0
비 창 작 (93) 15.1 24.7 23.7 24.7 8.6 2.2 1.1 .0 100.0

▩분야+창작▩
음악: 창 작 (42) 31.0 16.7 19.0 14.3 19.0 .0 .0 .0 100.0
비창작 (8) .0 25.0 25.0 37.5 12.5 .0 .0 .0 100.0

미술: 창 작 (34) 38.2 14.7 8.8 29.4 8.8 .0 .0 .0 100.0
비창작 (16) 37.5 12.5 18.8 18.8 12.5 .0 .0 .0 100.0

문학: 창 작 (35) 25.7 28.6 14.3 17.1 14.3 .0 .0 .0 100.0
비창작 (15) 13.3 20.0 13.3 40.0 13.3 .0 .0 .0 100.0

연극: 창 작 (43) 11.6 20.9 32.6 23.3 9.3 .0 .0 2.3 100.0
비창작 (7) .0 28.6 42.9 14.3 .0 14.3 .0 .0 100.0

무용: 창 작 (34) 23.5 44.1 11.8 5.9 14.7 .0 .0 .0 100.0
비창작 (16) 12.5 56.3 6.3 12.5 12.5 .0 .0 .0 100.0

영상: 창 작 (19) 52.6 5.3 15.8 5.3 15.8 5.3 .0 .0 100.0
비창작 (31) 12.9 16.1 35.5 25.8 3.2 3.2 3.2 .0 100.0

▩직업 보유▩
있 다 (144) 22.9 25.0 17.4 18.8 14.6 1.4 .0 .0 100.0
없 다 (156) 25.0 21.8 21.8 19.9 9.6 .6 .6 .6 100.0

▩활동 년수▩
5 년 이하 (35) 34.3 14.3 17.1 31.4 2.9 .0 .0 .0 100.0
6 - 10년 (54) 18.5 22.2 22.2 22.2 13.0 .0 1.9 .0 100.0
11 - 20년 (84) 22.6 26.2 21.4 15.5 10.7 2.4 .0 1.2 100.0
21 - 30년 (80) 22.5 28.8 17.5 17.5 12.5 1.3 .0 .0 100.0
31년 이상 (43) 30.2 18.6 16.3 16.3 18.6 .0 .0 .0 100.0

▩활동 지역▩
서 울 (228) 24.6 20.2 21.1 20.2 11.8 1.3 .4 .4 100.0
지 방 (69) 23.2 34.8 14.5 15.9 11.6 .0 .0 .0 100.0

▩성 별▩
남 자 (196) 23.5 18.4 24.0 20.4 11.7 1.5 .0 .5 100.0
여 자 (104) 25.0 32.7 11.5 17.3 12.5 .0 1.0 .0 100.0

▩연 령 별▩
20 대 (24) 29.2 16.7 33.3 12.5 8.3 .0 .0 .0 100.0
30 대 (76) 31.6 14.5 18.4 28.9 5.3 .0 1.3 .0 100.0
40 대 (92) 15.2 31.5 19.6 16.3 15.2 1.1 .0 1.1 100.0
50 대 (76) 23.7 25.0 19.7 18.4 11.8 1.3 .0 .0 100.0
60대 이상 (32) 28.1 21.9 12.5 12.5 21.9 3.1 .0 .0 100.0



3. IMF체제와 새정부 문화정책 현안

1) 새정부 문화정책의 현안

문화예술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현정부의 시급한 과제로는 ‘문화예술관련 재원확보’

(29.7%)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창작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률

개정’(19.7%), ‘관련 정부산하기관 개편’(18.0%), ‘문화예술인과 단체의 창작활동 지원’

(10.3%), ‘지방문화예술 육성’(9.7%)의 순서로 나타났다.

차기정부의 문화예술 부문 시급한 과제에 대한 인식을 각 분야별로 보면, 음악 분야에서는

‘재원 확보’(22.0%)보다는 ‘지방문화예술 육성’(24.0%)에 대한 목소리가 더 높았으며, 미

술 분야는 ‘재원 확보’(36.0%)와 더불어 ‘관련 정부산하기관 개편’(30.0%)에 대한 기대가

높게 나타났다. 문학 분야는 ‘재원 확보’(38.0%)에 대한 응답이 6개 분야 중 가장 높았고,

‘창작활동 자유보장 법률 개정’(24.0%)도 높은 편이다. 무용 분야 역시 ‘재원 확보’(32.0%)

기대에다 ‘문화산업 분야 육성’(14.0%)에 대한 지적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영상 분야

는 다수인 46.0%가 ‘창작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률개정’을 지적하였다.2)

2) IMF체제 이전에 실시된 문화예술인실태조사(1997,한국문화정책개발원)에 따르면,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일로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23.2%), ‘문화예술에 대한 학교
교육의 강화’ (15.4%),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14.4%), ‘지방문화예술 육성’(11.2%),
‘문화예술계의 부정부패일소’(9.6%), ‘문화예술산업과 시장확대’(9.4%) 순으로 나타난 반면
‘문화예술국제교류의 확대’(3.3%), ‘문화예술규제의 완화’(4 .4%) 등은 낮게 나타났다. 이번 조
사에서는 ‘창작지원을 위한 재원확보’와 ‘창작활동 관련 문화예술법률 개정’, ‘정부산하 문화
예술관련 산하기관 개편’ 등이 강조되었는데, 이는 IMF체제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4 > 새정부 문화정책의 현안

한편, ‘문화예술관련 재원 확보’가 가장 시급하다는 인식은 연령별로 20대(45.8%)에서,

‘창작활동 자유보장 법률 개정’은 10년 이하 경력자(5년이하 37.1%, 6-10년 29.6%), 20대

(37.5%)와 30대(30.3%) 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관련 정부산하기관 개편’은 6~10년

(24.1%)경력자와 비창작 분야(22.6%)에서 각각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문화예술인 및

단체의 창작활동 지원’과 ‘지방문화 육성’은 지방활동가(각각 14.5%, 18.8%)에서 더 많은

기대를 갖고 있다.

<표 6 > 새정부 문화정책의 현안

BASE:전체응답자 사례수 문화예술창작활동문화예술 문화 지방 문화예술문화산업 모름/ 계
관련 자유보장 관련 예술인과문화예술 교육 분야 무응답
재원확보 법률 정부 단체의 육성 강화 육성
개정 산하기관창작활동
개편 지원

% % % % % % % % %

{전 체} (300) 29.7 19.7 18.0 10.3 9.7 6.3 5.7 .7 100.0

▩분 야▩
음 악 (50) 22.0 12.0 20.0 14.0 24.0 6.0 2.0 .0 100.0
미 술 (50) 36.0 8.0 30.0 6.0 6.0 10.0 4.0 .0 100.0
문 학 (50) 38.0 24.0 8.0 10.0 10.0 2.0 6.0 2.0 100.0
연 극 (50) 32.0 18.0 22.0 10.0 8.0 2.0 6.0 2.0 100.0
무 용 (50) 32.0 10.0 18.0 14.0 8.0 4.0 14.0 .0 100.0
영 상 (50) 18.0 46.0 10.0 8.0 2.0 14.0 2.0 .0 100.0

▩창작 여부▩
창 작 (207) 29.0 18.8 15.9 11.6 12.6 6.8 4.8 .5 100.0
비 창 작 (93) 31.2 21.5 22.6 7.5 3.2 5.4 7.5 1.1 100.0



▩분야+창작▩
음악: 창 작 (42) 23.8 14.3 16.7 11.9 26.2 4.8 2.4 .0 100.0
비창작 (8) 12.5 .0 37.5 25.0 12.5 12.5 .0 .0 100.0

미술: 창 작 (34) 32.4 11.8 23.5 8.8 8.8 11.8 2.9 .0 100.0
비창작 (16) 43.8 .0 43.8 .0 .0 6.3 6.3 .0 100.0

문학: 창 작 (35) 37.1 28.6 5.7 5.7 11.4 2.9 5.7 2.9 100.0
비창작 (15) 40.0 13.3 13.3 20.0 6.7 .0 6.7 .0 100.0

연극: 창 작 (43) 32.6 18.6 18.6 11.6 9.3 2.3 7.0 .0 100.0
비창작 (7) 28.6 14.3 42.9 .0 .0 .0 .0 14.3 100.0

무용: 창 작 (34) 32.4 8.8 14.7 17.6 11.8 5.9 8.8 .0 100.0
비창작 (16) 31.3 12.5 25.0 6.3 .0 .0 25.0 .0 100.0

영상: 창 작 (19) 5.3 42.1 15.8 15.8 .0 21.1 .0 .0 100.0
비창작 (31) 25.8 48.4 6.5 3.2 3.2 9.7 3.2 .0 100.0

▩직업 보유▩
있 다 (144) 29.9 19.4 16.0 10.4 9.7 9.7 3.5 1.4 100.0
없 다 (156) 29.5 19.9 19.9 10.3 9.6 3.2 7.7 .0 100.0

▩활동 년수▩
5 년 이하 (35) 28.6 37.1 14.3 2.9 2.9 8.6 2.9 2.9 100.0
6 - 10년 (54) 25.9 29.6 24.1 7.4 7.4 .0 3.7 1.9 100.0
11 - 20년 (84) 31.0 17.9 20.2 10.7 2.4 8.3 9.5 .0 100.0
21 - 30년 (80) 31.3 8.8 16.3 12.5 17.5 6.3 7.5 .0 100.0
31년 이상 (43) 25.6 18.6 14.0 14.0 18.6 9.3 .0 .0 100.0

▩활동 지역▩
서 울 (228) 31.6 21.1 20.2 8.8 7.0 6.1 4.8 .4 100.0
지 방 (69) 21.7 15.9 11.6 14.5 18.8 7.2 8.7 1.4 100.0

▩성 별▩
남 자 (196) 30.6 21.9 16.3 9.7 9.7 7.1 4.1 .5 100.0
여 자 (104) 27.9 15.4 21.2 11.5 9.6 4.8 8.7 1.0 100.0

▩연 령 별▩
20 대 (24) 45.8 37.5 4.2 .0 8.3 .0 4.2 .0 100.0
30 대 (76) 27.6 30.3 19.7 10.5 3.9 3.9 3.9 .0 100.0
40 대 (92) 30.4 8.7 21.7 9.8 9.8 8.7 8.7 2.2 100.0
50 대 (76) 28.9 14.5 14.5 14.5 13.2 7.9 6.6 .0 100.0
60대 이상 (32) 21.9 25.0 21.9 9.4 15.6 6.3 .0 .0 100.0

2) 대통령의 문화예산 확보 공약에 대한 시각

“2000년까지 정부예산의 1% 이상을 문화예산으로 확보하겠다”는 대통령의 공약에 대해

서 문화예술인의 대다수인 88.3%가 대통령당선자의 문화예산 확보공약은 ‘IMF체제와 관계없

이 실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강한 기대감을 밝히고 있으며, ‘IMF체제로 인해 다소 연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은 11.3%에 불과했다.



<그림 5 > 대통령의 문화예산 확보 공약에 대한 시각

표 7 ) 대통령의 문화예산 확보 공약에 대한 시각

BASE:전체응답자 사례수 IMF IMF체제 모름/ 계
체제와 때문에 무응답
관계없이 다소
실현 연기

% % % %

{전 체} (300) 88.3 11.3 .3 100.0

▩분 야▩
음 악 (50) 82.0 18.0 .0 100.0
미 술 (50) 92.0 8.0 .0 100.0
문 학 (50) 94.0 4.0 2.0 100.0
연 극 (50) 88.0 12.0 .0 100.0
무 용 (50) 86.0 14.0 .0 100.0
영 상 (50) 88.0 12.0 .0 100.0

▩창작 여부▩
창 작 (207) 87.4 12.1 .5 100.0
비 창 작 (93) 90.3 9.7 .0 100.0

▩분야+창작▩
음악: 창 작 (42) 83.3 16.7 .0 100.0
비창작 (8) 75.0 25.0 .0 100.0

미술: 창 작 (34) 88.2 11.8 .0 100.0
비창작 (16) 100.0 .0 .0 100.0

문학: 창 작 (35) 91.4 5.7 2.9 100.0
비창작 (15) 100.0 .0 .0 100.0

연극: 창 작 (43) 88.4 11.6 .0 100.0
비창작 (7) 85.7 14.3 .0 100.0

무용: 창 작 (34) 82.4 17.6 .0 100.0
비창작 (16) 93.8 6.3 .0 100.0

영상: 창 작 (19) 94.7 5.3 .0 100.0
비창작 (31) 83.9 16.1 .0 100.0



▩직업 보유▩
있 다 (144) 89.6 9.7 .7 100.0
없 다 (156) 87.2 12.8 .0 100.0

▩활동 년수▩
5 년 이하 (35) 97.1 2.9 .0 100.0
6 - 10년 (54) 85.2 14.8 .0 100.0
11 - 20년 (84) 84.5 15.5 .0 100.0
21 - 30년 (80) 92.5 7.5 .0 100.0
31년 이상 (43) 83.7 14.0 2.3 100.0

▩활동 지역▩
서 울 (228) 87.7 12.3 .0 100.0
지 방 (69) 89.9 8.7 1.4 100.0

▩성 별▩
남 자 (196) 85.2 14.3 .5 100.0
여 자 (104) 94.2 5.8 .0 100.0

▩연 령 별▩
20 대 (24) 95.8 4.2 .0 100.0
30 대 (76) 92.1 7.9 .0 100.0
40 대 (92) 81.5 18.5 .0 100.0
50 대 (76) 90.8 9.2 .0 100.0
60대 이상 (32) 87.5 9.4 3.1 100.0

3) 일본 대중문화 개방

일본 대중문화의 개방에 대해서는 문화예술인의 70% 이상이 ‘단계적으로 개방하여야 한

다’(가요:72.3%, 영화:74.7%)는 인식을 보였으며, 15% 정도는 ‘즉각 개방하여야 한다’(가

요:14.7%, 영화:15.3%)고 응답해 개방 여론이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6 > 일본 대중문화 개방에 대한 의견



개방해서는 안된다’라는 입장은 10% 정도(가요 : 12.7%, 영화 : 9.3%)에 불과했다.

이 대목에서는 특히 일본영화에 비해 일본가요의 개방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가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개방해서는 안된다 : 가요 12.7%, 영화 9.3%)

장르별로는 음악과 무용 분야가 전체적으로 일본 대중문화 개방에 대해 부정적인 반면, 미

술, 문학, 연극, 영상 분야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도 뚜렷한 특징이

나타나는데 50대와 60대가 개방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모두 높고 즉각 개방에 대해서도 소수

만이 찬성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즉각 완전 개방’은 문학 분야(26.0%)와 미술 분야(24.0%)에서, 그리고 ‘개방 불가’ 인

식은 음악 분야(가요:20.0%, 영화:18.0%)와 무용 분야(가요:20.0%, 영화:16.0%)에서 각각 상대적

으로 높게 나타나는 양극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편, 영상관련 종사자들은 일본영화의 개방에 대해 ‘개방해서는 안된다’라는 응답이 불

과 2%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개방을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8- 1> 일본 가요 개방에 대한 견해

BASE:전체응답자 사례수 즉각 단계적 개방해선 모름/ 계
완전개방 개방 안된다 무응답

% % % % %

{전 체} (300) 14.7 72.3 12.7 .3 100.0

▩분 야▩
음 악 (50) 6.0 74.0 20.0 .0 100.0
미 술 (50) 24.0 60.0 16.0 .0 100.0
문 학 (50) 26.0 66.0 8.0 .0 100.0
연 극 (50) 16.0 78.0 6.0 .0 100.0
무 용 (50) 8.0 70.0 20.0 2.0 100.0
영 상 (50) 8.0 86.0 6.0 .0 100.0

▩창작 여부▩
창 작 (207) 15.5 71.5 13.0 .0 100.0
비 창 작 (93) 12.9 74.2 11.8 1.1 100.0

▩분야+창작▩
음악: 창 작 (42) 4.8 78.6 16.7 .0 100.0
비창작 (8) 12.5 50.0 37.5 .0 100.0

미술: 창 작 (34) 23.5 61.8 14.7 .0 100.0
비창작 (16) 25.0 56.3 18.8 .0 100.0

문학: 창 작 (35) 31.4 60.0 8.6 .0 100.0
비창작 (15) 13.3 80.0 6.7 .0 100.0

연극: 창 작 (43) 18.6 74.4 7.0 .0 100.0
비창작 (7) .0 100.0 .0 .0 100.0

무용: 창 작 (34) 5.9 67.6 26.5 .0 100.0
비창작 (16) 12.5 75.0 6.3 6.3 100.0

영상: 창 작 (19) 5.3 94.7 .0 .0 100.0
비창작 (31) 9.7 80.6 9.7 .0 100.0

▩직업 보유▩



있 다 (144) 14.6 72.9 11.8 .7 100.0
없 다 (156) 14.7 71.8 13.5 .0 100.0

▩활동 년수▩
5 년 이하 (35) 28.6 65.7 5.7 .0 100.0
6 - 10년 (54) 22.2 74.1 3.7 .0 100.0
11 - 20년 (84) 11.9 78.6 9.5 .0 100.0
21 - 30년 (80) 10.0 67.5 21.3 1.3 100.0
31년 이상 (43) 7.0 72.1 20.9 .0 100.0

▩활동 지역▩
서 울 (228) 16.7 72.8 10.1 .4 100.0
지 방 (69) 7.2 71.0 21.7 .0 100.0

▩성 별▩
남 자 (196) 15.3 72.4 12.2 .0 100.0
여 자 (104) 13.5 72.1 13.5 1.0 100.0

▩연 령 별▩
20 대 (24) 16.7 75.0 8.3 .0 100.0
30 대 (76) 22.4 69.7 7.9 .0 100.0
40 대 (92) 15.2 75.0 8.7 1.1 100.0
50 대 (76) 9.2 69.7 21.1 .0 100.0
60대 이상 (32) 6.3 75.0 18.8 .0 100.0

<표 8- 2 > 일본 영화 개방에 대한 견해

BASE:전체응답자 사례수 즉각 단계적 개방해선 모름/ 계
완전개방 개방 안된다 무응답

% % % % %

{전 체} (300) 15.3 74.7 9.3 .7 100.0

▩분 야▩
음 악 (50) 4.0 76.0 18.0 2.0 100.0
미 술 (50) 24.0 66.0 10.0 .0 100.0
문 학 (50) 26.0 68.0 6.0 .0 100.0
연 극 (50) 18.0 78.0 4.0 .0 100.0
무 용 (50) 6.0 76.0 16.0 2.0 100.0
영 상 (50) 14.0 84.0 2.0 .0 100.0

▩창작 여부▩
창 작 (207) 15.5 74.9 9.2 .5 100.0
비 창 작 (93) 15.1 74.2 9.7 1.1 100.0

▩분야+창작▩
음악: 창 작 (42) 2.4 81.0 14.3 2.4 100.0
비창작 (8) 12.5 50.0 37.5 .0 100.0

미술: 창 작 (34) 23.5 70.6 5.9 .0 100.0
비창작 (16) 25.0 56.3 18.8 .0 100.0

문학: 창 작 (35) 31.4 62.9 5.7 .0 100.0
비창작 (15) 13.3 80.0 6.7 .0 100.0

연극: 창 작 (43) 20.9 74.4 4.7 .0 100.0
비창작 (7) .0 100.0 .0 .0 100.0

무용: 창 작 (34) 2.9 76.5 20.6 .0 100.0
비창작 (16) 12.5 75.0 6.3 6.3 100.0

영상: 창 작 (19) 10.5 89.5 .0 .0 100.0
비창작 (31) 16.1 80.6 3.2 .0 100.0

▩직업 보유▩
있 다 (144) 14.6 76.4 7.6 1.4 100.0
없 다 (156) 16.0 73.1 10.9 .0 100.0



▩활동 년수▩
5 년 이하 (35) 31.4 65.7 2.9 .0 100.0
6 - 10년 (54) 24.1 74.1 1.9 .0 100.0
11 - 20년 (84) 13.1 81.0 4.8 1.2 100.0
21 - 30년 (80) 10.0 72.5 16.3 1.3 100.0
31년 이상 (43) 4.7 74.4 20.9 .0 100.0

▩활동 지역▩
서 울 (228) 17.5 75.9 5.7 .9 100.0
지 방 (69) 7.2 71.0 21.7 .0 100.0

▩성 별▩
남 자 (196) 16.8 74.5 8.7 .0 100.0
여 자 (104) 12.5 75.0 10.6 1.9 100.0

▩연 령 별▩
20 대 (24) 16.7 79.2 .0 4.2 100.0
30 대 (76) 25.0 71.1 3.9 .0 100.0
40 대 (92) 16.3 73.9 8.7 1.1 100.0
50 대 (76) 9.2 76.3 14.5 .0 100.0
60대 이상 (32) 3.1 78.1 18.8 .0 100.0

Ⅳ . I MF체제하 문화정책 정립을 위하여

1. 문화예술의 역할 강화

1) IMF체제 극복을 위한 문화예술의 중요 역할

IMF체제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문화예술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 역

할로는 ‘외국진출을 통한 외화획득’(29.0%), ‘정서위안’(23.7%), ‘국가 이미지개선(21.0%)

및 ‘건전한 여가생활 조성’(20.3%)의 순서로 나타났다.

‘외화획득’은 영상 분야(58.0%)와 5년 이하(48.6%)의 저경력층(48.6%), 20대(54.2%)의 저

연령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정서위안’은 연극(32.0%)과 문학(28.0%) 분야, 60세 이상(34.4%)

의 고연령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국가이미지 개선(42.0%)은 미술 분야에서, ‘건전한 여가생활 조성’(34.0%)은 무용 분야에

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각각의 예술 장르가 갖고 있는 고유의 기능을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

된다.



<그림 7 > IMF체제 극복을 위한 문화예술의 중요 역할

<표 9 > IMF체제 극복을 위한 문화예술의 중요 역할

BASE:전체응답자 사례수 국내작품 고용 국가 건전한 정서 모름/ 계
의외국 창출 이미지 여가생활 위안 무응답
진출에 개선 조성
따른
외화획득

% % % % % % %

{전 체} (300) 29.0 4.7 21.0 20.3 23.7 1.3 100.0

▩분 야▩
음 악 (50) 26.0 12.0 26.0 12.0 24.0 .0 100.0
미 술 (50) 24.0 2.0 42.0 12.0 20.0 .0 100.0
문 학 (50) 24.0 8.0 20.0 18.0 28.0 2.0 100.0
연 극 (50) 24.0 2.0 14.0 26.0 32.0 2.0 100.0
무 용 (50) 18.0 2.0 18.0 34.0 26.0 2.0 100.0
영 상 (50) 58.0 2.0 6.0 20.0 12.0 2.0 100.0

▩창작 여부▩
창 작 (207) 29.0 5.3 21.3 20.3 23.7 .5 100.0
비 창 작 (93) 29.0 3.2 20.4 20.4 23.7 3.2 100.0

▩분야+창작▩
음악: 창 작 (42) 23.8 11.9 28.6 14.3 21.4 .0 100.0
비창작 (8) 37.5 12.5 12.5 .0 37.5 .0 100.0

미술: 창 작 (34) 29.4 .0 44.1 8.8 17.6 .0 100.0
비창작 (16) 12.5 6.3 37.5 18.8 25.0 .0 100.0

문학: 창 작 (35) 22.9 11.4 17.1 20.0 25.7 2.9 100.0
비창작 (15) 26.7 .0 26.7 13.3 33.3 .0 100.0

연극: 창 작 (43) 25.6 2.3 14.0 25.6 32.6 .0 100.0
비창작 (7) 14.3 .0 14.3 28.6 28.6 14.3 100.0

무용: 창 작 (34) 23.5 2.9 11.8 35.3 26.5 .0 100.0
비창작 (16) 6.3 .0 31.3 31.3 25.0 6.3 100.0

영상: 창 작 (19) 68.4 .0 5.3 15.8 10.5 .0 100.0



비창작 (31) 51.6 3.2 6.5 22.6 12.9 3.2 100.0

▩직업 보유▩
있 다 (144) 25.0 6.3 24.3 20.8 20.8 2.8 100.0
없 다 (156) 32.7 3.2 17.9 19.9 26.3 .0 100.0

▩활동 년수▩
5 년 이하 (35) 48.6 2.9 8.6 17.1 20.0 2.9 100.0
6 - 10년 (54) 24.1 1.9 27.8 20.4 24.1 1.9 100.0
11 - 20년 (84) 32.1 6.0 19.0 23.8 19.0 .0 100.0
21 - 30년 (80) 20.0 3.8 27.5 20.0 27.5 1.3 100.0
31년 이상 (43) 32.6 9.3 11.6 18.6 25.6 2.3 100.0

▩활동 지역▩
서 울 (228) 31.6 4.8 19.3 19.3 23.7 1.3 100.0
지 방 (69) 21.7 4.3 24.6 24.6 23.2 1.4 100.0

▩성 별▩
남 자 (196) 31.1 5.6 19.9 16.8 25.5 1.0 100.0
여 자 (104) 25.0 2.9 23.1 26.9 20.2 1.9 100.0

▩연 령 별▩
20 대 (24) 54.2 4.2 4.2 20.8 16.7 .0 100.0
30 대 (76) 28.9 2.6 17.1 30.3 21.1 .0 100.0
40 대 (92) 23.9 5.4 28.3 17.4 21.7 3.3 100.0
50 대 (76) 28.9 5.3 23.7 15.8 26.3 .0 100.0
60대 이상 (32) 25.0 6.3 15.6 15.6 34.4 3.1 100.0

2) 문화예술의 중요성 강조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

일반국민들에게 문화예술이 지니는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는

다수가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나 ‘문화관련 프로그램의 강화’를 언급함으로써 언론·방

송의 문화매체로서의 활용 방안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많은 응답자들

이 ‘문화예술에 대한 교육강화’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학교교육과 사회교육 전반에서 문

화학습을 강화할 필요성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표 10 > 문화예술의 중요성 강조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

분 야 주 요 응 답 내 용

음 악

▶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와 인식의 전환 유도 (12명)

▶ 방송의 프로그램 비중 확대 및 내용 조정 (10명)

▶ 저렴한 비용과 쉽게 접할 수 있는 공연 개최 ( 7명)

▶ 학교 교육에서부터 문화예술부문의 내실화 ( 5명)

▶ 공연의 수를 늘려야 한다 ( 5명)

미 술

▶ 문화예술의 교육 강화 (11명)

▶ 매스컴을 통한 홍보 및 보도 활성화 (11명)

▶ 정부의 재정 지원및 홍보와 정책적 배려 ( 8명)

▶ 국민 생활속에서의 문화예술 의식 전환 ( 6명)

문 학

▶ 매스컴의 역할이 중요하다 (13명)

▶ 문화예술 경시풍조 타파 및 중요성 인식 제고 ( 9명)

▶ 좋은 작품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 ( 8명)

▶ 쉽게 접할 수 있는 소박한 작품 ( 5명)

연 극

▶ 초등학교부터 교과목 개설 등 내실있는 교육 (10명)

▶ 매스컴의 홍보와 많은 프로그램에의 반영 (10명)

▶ 좋은 작품을 많이 공연해야 함 ( 7명)

▶ 정부의 관심과 홍보 지원 ( 3명)

무 용

▶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및 접촉 강화 (12명)

▶ 우리 전통문화예술에 대한 발굴과 중요성 강조 ( 8명)

▶ 대중적이고 서민적인 작품을 많이 해야 함 ( 8명)

▶ 다양한 프로그램과 행사를 준비 기획해야 함 ( 6명)

영 상

▶ 언론매체를 통한 캠페인과 홍보작업 강화 (22명)

▶ 정부의 적극적인 문화예술 지원과 홍보 ( 7명)

▶ 학교 교육등에서 중요성 강조를 위한 노력이 필요 ( 6명)

▶ 영화제 등 다양한 행사를 활성화 시키는 일 ( 6명)

2.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경제적 지원방식 개선

예술창작의 효율적인 경제적 지원은 다수가 ‘정부와 기업의 지원과 후원’이라고 응답하

였으며, 지원방식에 있어서 ‘지원금 배분기준과 원칙의 투명성’, ‘능력있는 인재 지원’ 등

을 주로 언급하였다. 아울러 문예진흥원의 기금 운용 방식의 개혁을 요구하는 의견도 많이 제

기되었다. 특기할 만한 사항으로는 재정지원 방법에 있어서 능력있는 개인에게 집중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든 분야에서 제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문예진흥원 지원제도 개선안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방안들이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

다.



▶ 장래성있는 젊은 작가들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

▶ 실험적인 예술, 새로운 장르를 포함하는 등 지원 영역을 확대

▶ 소액다건주의에서 탈피, 지원건수를 줄이고 지원액을 늘려야 함

▶ 단기지원에서 장기지원으로 늘려 실질적으로 창작활동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고 전문가들이 심의위원으로 선정되어야 함

▶ 선정작품에 대한 지원방식에서 일정기간 동안 단체나 개인에게 연속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이 요구됨

▶ 정책성사업으로 만들어 직접 주관, 지원사업에만 국한하지 말고 사업추진위

원회를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사업을 주관

▶ 특히 해외무대 진출을 위한 사업의 경우 사업추진위원회의 구성이 더욱 필

요함



<표 11>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경제적 지원방식

분 야 주 요 응 답 내 용

음 악

▶ 기업의 지원과 협력 (13명)

▶ 정부의 지원과 보조 (11명)

▶ 진흥원 체계와 진흥기금 운용방식 개혁 ( 7명)

▶ 창의성과 작품성있는 사람에게 집중 지원 ( 5명)

미 술

▶ 정부의 예산 확보와 지원 ( 8명)

▶ 능력있는 작가 개인에게 지원 ( 5명)

▶ 정부, 기업, 진흥원의 지원이 조화를 이루어야 함 ( 3명)

▶ 각 예술분야에 골고루 균등히 지원 ( 3명)

문 학

▶ 지원배분의 기준과 심사기구가 엄정해야 함 (12명)

▶ 능력있고 의욕적인 작가에게 집중적으로 지원 ( 9명)

▶ 개인보다는 잡지, 출판, 단체등에 지원 ( 7명)

▶ 정부의 지원이 필요 ( 5명)

연 극

▶ 기업의 실질적 지원과 지원인식 전환 (16명)

▶ 정부차원의 지원 (11명)

▶ 진흥원과 단체를 통한 지원 ( 7명)

▶ 능력있는 인재발굴과 질적발전을 위한 지원 ( 7명)

무 용

▶ 기업의 지원과 후원 (15명)

▶ 정부의 지원과 기업에 지원유도 제도 강구 ( 8명)

▶ 진흥원 개편과 지원금의 고르고 타당한 배분 ( 7명)

▶ 전문성, 작품성, 능력있는 예술인에 지원 ( 5명)

영 상

▶ 기업의 지원과 지원시 세제등 혜택 부여 (11명)

▶ 정부의 지원 ( 9명)

▶ 질적향상과 인재양성을 위한 지원 ( 8명)

▶ 지원금 배분방식을 공정하게 개선 ( 7명)

3. IMF체제와 새정부 문화정책 과제

1) 새정부 문화정책의 방향

새정부 문화정책과 관련하여 문화예술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의견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예술계의 실질적인 기반이라 할 수 있는 문화관련 예산과 공공기금의 확충이다.



1998년 정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문화예산은 당초 산정된 0.68%에서 0.65%로 삭감되었다.

소모성 행사에 대한 지원에 국고를 낭비할 필요가 없거나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한 지원이 축소

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불가피했던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문화예술에 대한 민

간 부문의 경제적 지원이 현저하게 위축되고 국민들의 가계지출에서 문화비가 감소되는 추세

가 지속된다면 문화예술계의 불안심리가 더욱 높아질 것이다. IMF체제 이전부터 문화예술인들

은 문화예술관련 공공기금의 조성 및 지원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여왔다. 이를 반영하여 새정부

는 이와 관련한 공공기금 확충 방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를테면 2000년까지 정부예산 가운

데 1%를 문화예산으로 확보, 2002년까지 문예진흥기금 5천억원 조성, 2002년까지 문화산업지

원특별자금 3천억원 조성, 2002년까지 영화진흥기금 5백억원 조성, 뉴미디어 문화예술지원 확

대 등 재원확보에 관한 여러 가지 계획이 제시된 바 있다. 현재와 같은 경제적 불황기에 공공

부문의 재정 마련 방안과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시급하다.

둘째,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방송매체를 통해 문화예술의 기능을 강화하여

사회적으로 문화예술이 지니는 중요성이 더욱 널리 인식되도록 해야 한다. 매체 분야의 문화영

역이 강화되고, 매체의 다양화와 국제환경에 적합한 부처간 지원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셋째, 문화정책의 방향에는 단기적으로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의 시행과 더불어, 고용불안에 따른 실질적인 여가시간의 축소로 말미암아 국민들의 생활

문화가 소극적인 측면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같은 사회 전

반의 내핍 분위기를 건전한 문화생활의 정착을 위한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3) 침체된 사회

분위기를 해소하고 국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문화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넷째, 창작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의 철폐를 들고 있다. 특히 영상부문 종사자들이 법령

개정에 대한 필요성을 가장 강조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 부문 관련 법령으로 영상진흥기본

법, 영화진흥법,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을 전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이외에도 문화

관광부가 관장하고 있는 40개의 법령들이나 여타 관련 법령 가운데 사회환경의 변화로 규제의

내용이 불합리하거나 규제로 인한 편익보다는 규제준수를 위한 부담이 더 큰 규제, 공정한 시

장경쟁을 제한하는 규제, 개방화·세계화시대에 적합하지 않는 규제들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

다.4)

3) 문화관광부의 98년 업무계획 가운데 「경제난국 대응 현안과제」가 이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 문
화예술계 자생력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예술기관 및 단체의 경영합리화를 포함하여 사회분위기를

밝게하고 경제적 활동의욕을 고취하는 문화행사의 활성화가 그것이다.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1) 지
역별 옥외 음악회, 거리축제 등 활성화, 2) 문화단체별 순회공연 및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 권장,
3) 실업기금 마련을 위한 대형 자선음악회 개최, 4) 사회 유휴 인력의 「문화봉사단」 조직과 같은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다.

4) 예를 들면 공연물 사전심의조항을 담고 있는 공연법 제14조, 공연법 시행령 제16조, 공연법 시행령
규칙 제10조의 폐지, 공연법 제19조 2항의 외국공연물의 제한규정 개정, 문화제보호법 매장문화재
제44조를 개정하고 문화유산보존을 위한 문화재 지표조사를 의무화하는 법령개정, 영화진흥법 제
12조 5항의 폐지, 학교보건법 제6조 제2항에서 극장을 제외, 건축법 제45조 1항에 공연장건립규
제 항목 폐지 등을 들 수 있다.



다섯째, 문화예술계가 자체의 구조조정을 위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때에 맞춰, 문화예술

유통구조 개선에 지원해야 할 때이다. 출판계, 영상산업, 미술계, 공연계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작품을 감상자와 매개해주는 유통구조에 있어서 제도나 체계가 현실에 적합하게 재편성되지

못하고 기존구조가 지속되고 있어서 많은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인들은 문화예술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해외시장 진출과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로서 국내작품의 외국진출로 인한 외화획득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경제

적 효과뿐 아니라 국가 이미지개선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이를 위해서 1) 경쟁력있는 문

화상품에 대한 지원과 개발, 2) 해외 각 지역의 한국문화원, 관광공사, KOTRA해외지사 등 상

호연계아래 문화외교 역량 강화를 위한 복합적인 홍보전략 수립, 3) 첨단 영상산업의 국제견본

시 적극 참가, 4) 국가의 문화이미지 세계화를 위한 통합적인 전략의 수립 등이 요구되고 있다.

2) 각 분야별 개선 방안

현재의 IMF체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문화예술계 자체내에서도 전체적인 구조조정 방향에

대한 논의와 함께 각 부문별로 자체적인 노력이 강구되고 있다. 각 부문별로 제기된 자체적인

개혁의 방안과 정부에 요구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무용계

1) 무용대학의 증설을 억제하고 무용관련학과를 통폐합

2) 과시적이고 일회적인 공연 지양

3) 대학 입시제도 개선

4) 직업무용단 운영 개선

5) 관객 확보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6) 적극적인 해외진출과 외국 예술가들과의 합동작업을 적극 장려

미술계

1) 미술가들의 작업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폐교의 활용을 적극 검토

2) 2001년으로 시행이 유보된 미술품 양도소득세 전면 폐지

3) 공공미술기관과 정부의 새로운 발상과 개혁 요구

4) 국공립 미술관 및 전시공간 운영 개선

5) 호당 가격제라는 가격산정 방식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경매제도 도입

문학계 및 출판계



1) 사재기, 과대광고 등으로 베스트셀러 만들기에 급급했던 기획태도에서 벗어나,

전문적인 내용을 담는 출판으로 질적 향상을 도모

2) 로얄티를 지불하는 외국 번역물에 신중

3) 참신한 기획과 국내 필자 발굴에 노력

4) 출판유통기구의 통폐합 또는 전문화

5) 인터넷 서점과 통신판매 활성화

6) 문예진흥기금을 다시 문예전문지 지원 쪽으로 바꾸는 방식으로 개선

。 영상 분야

1)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 폐지

2) 현행 등급분류심의 제도 전면 재수정

3) 독립영화 제작비 지원

4) 영화진흥공사와 종합촬영소의 상업적 기능 대폭 민영화

5) 2002년까지 영화진흥기금 5백억원 조성과 문화산업특별자금 3천억원 조성

공약의 실현

6) 한국영화수출입협의회를 만들어 국내 업자간 과당경쟁을 지양

7) 제작, 분배, 흥행으로 이루어진 유통구조 개선 및 전국적인 배급망의 전

산화실시

8) 난립하고 있는 영화제작사들의 통폐합

9) 창작을 저해하는 법률의 개정

10) TV방송, 영화제작사, 멀티미디어, 비디오, 정보통신 분야 사이의 유기적 지원

관계를 통한 윈도우 효과의 극대화

Ⅵ . 맺음말

이번 조사를 통해서 볼 때, IMF체제는 문화예술계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

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다수의 문화예술인들이 IMF체제로 인해 문화예술의 관

객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섞인 전망을 하고 있는 가운데, 사회전반적으로 침체된 분위기는

예술작품의 유형에까지 파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 국

내작품의 외국진출로 인한 외화획득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경제적 효과뿐 아니라

국가 이미지개선의 효과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문화예술인들은 국민들의 정서

위안이나 건전한 여가생활 조성 역시 어려운 사회분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역



할로 인식하고 있다.

문화예술계의 내부적인 문제로 지적하고 있는 사항은 과시적이고 일회적인 행사를 자제하

고, 외국작품의 수입을 당분간 지양하면서, 문화예술계의 내부 구조조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

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경제의 위축은 전체적으로 정부의 재원확보에 대한

강한 기대감으로 표출되었는데, 특히 대통령의 ‘2000년까지 문화예산 1% 확보’라는 공약에

대해 IMF체제하에서 실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매우 큰 것으로 파악되었다. 동시에 새정부의

문화정책에 대한 과제로 ‘문화관련 재원확보’를 비롯해, ‘창작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률개

정’, ‘정부산하 단체들의 개편’을 요구하고 있으며, 일본 대중문화의 개방에 대해서 대다수

의 문화예술인들은 동의하고 있으며, 그 방법으로는 단계적인 개방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리고 문화예술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다수가 ‘언론매체를 통

한 홍보’나 ‘문화관련 방송프로그램의 강화’를 언급함으로써 언론·방송의 문화매체로서의

활용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한국의 문화정책은 문화유산, 방송, 체육을 포함하여 관광의 업무가 통합된 문화활동의 다

양성을 수용하는 문화관광부의 탄생으로 인해 그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IMF체제

의 출범이라는 위기상황이 전개되고 있으나, 새로운 문화의 패러다임을 설정하려는 노력이 더

욱 필요한 때라고 할 수 있다. 현재의 위기는 문화복지의 궁극적인 실현을 위한 절호의 기회임

과 동시에 민주적 문화를 정립시키고 문화적 정체성을 수립하기 위한 기회이기도 하다. 우리에

게 IMF체제는, 문화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과 창의력 넘치는 문화국가를 건설하고, 동시에 21세

기 문화전쟁에 대비하는 초석이 되어야 할 것이다.

< IMF 관련 문화예술인 의견조사 설문지 >

1. 선생님께서는 IMF 체제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문화예술의 가장

큰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1.1. 국내작품의 외국진출에 따른 외화획득

1.2. 고용 창출

1.3. 국가 이미지 개선

1.4. 건전한 여가생활 조성

1.5. 정서 위안

1.6. 기타 :

2. 선생님께서 활동하고 계신 문화예술 분야의 감상자나 관객의 수가 IMF 체

제 이전과 비교하여 어떻게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2.1. 이전보다 매우 많아질 것이다.

2.2. 이전보다 약간 많아질 것이다.

2.3. 별 차이가 없을 것이다.

2.4. 이전보다 약간 적어질 것이다.

2.5. 이전보다 훨씬 적어질 것이다.

3. 선생님께서는 IMF체제하에서 어떤 유형의 예술작품이 가장 선호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3.1. 오락성이 많은 작품

3.2. 명상적인 작품

3.3. 사회비판적인 작품

3.4. 현실도피적인 작품

3.5. 전통·과거 회귀적인 작품

3.6. 기타 :

4. IMF체제하에서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하여 선생님께서 활동하고 계신 문화

예술 분야에서 가장 시급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두 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 가장 시급한 일 : ( )

● 두 번째로 시급한 일 : ( )

4.1. 과도한 외국작품의 수입 지양

4.2. 적극적인 해외 문화예술시장 진출

4.3. 과시적이거나 일회적인 문화예술행사 자제

4.4. 예술작품의 유통구조 개선

4.5. 문화예술계의 부패청산

4.6. 기타 :

5. 선생님께서는 IMF체제하에서 문화예술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차기

정부에서 가장 시급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두 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 가장 시급한 일 : ( )

● 두 번째로 시급한 일 : ( )

5.1. 창작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법률 개정

5.2. 문화예술 관련 정부산하기관 개편

5.3. 문화예술 관련 재원 확보

5.4. 문화예술인과 단체의 창작활동 지원

5.5. 문화예술 교육 강화

5.6. 문화산업 분야 육성

5.7. 지방문화예술 육성

5.8. 기타 :

6. IMF체제에 따라 정부는 긴축재정을 실시할 것입니다. 선생님께서는 “2000

년까지 정부예산의 1% 이상을 문화예산으로 확보하겠다”는 대통령 당선자

의 공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1. IMF체제와 관계없이 실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2. IMF체제 때문에 다소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 IMF체제하에서 일본 대중문화의 개방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선생님께서는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요와 영화로 나누어 각

각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가요 : ( )

● 영화 : ( )

7.1. 즉각 완전 개방하여야 한다.

7.2. 단계적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7.3. 개방해서는 안된다

8. 선생님께서 활동하고 계신 문화예술분야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

각하십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9. 선생님께서는 일반국민들에게 문화예술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가장 효

과적인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으로 말씀 해 주십시오.

10. 문화예술 창작활동에 대한 경제적 지원으로는 정부예산·문예진흥원의 진

흥기금·기업의 지원 등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예술창작 활동에 대한

제적 지원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생각나시는대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본서는, 한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의 원인을 문화적 이미지의 부재로 진단하고 있는

현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경제력의 원천인 문화력(지력)

을 배양하는 것이 시급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문화와 경제의 상호 관련성에 대한 연구(즉 문화

경제론)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본서는 4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에서는 문화경제학의 역사적인 전개과정을 1960년대 중반을 분기점으로 하여 문화경

제학의 전사(前史)와 현대문화경제학으로 구분한 다음, 문화경제학의 중요개념들을 설명하고

있다.

문화경제학의 전사(前史)에 해당하는 제1장에서는 예술을 생활 및 노동과 연관시키면서 예

술이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연구한 존 러스킨과 윌리엄 모리스, 그리고 일반적

으로 경제학계에서는 거시경제학을 최초로 체계화한 학자로 알려져 있는 존 메이나드 케인즈

의 사상(예술은 목적이고, 경제는 이를 위한 수단이다)을 다루고 있다.

제2장에서는 현대문화경제학의 성립배경과 그 발달과정을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문화경제학의 근대적인 전환은 1966년 21세기재단의 재정지원하에 이루어진 보몰과 보웬의

「공연예술: 경제학적 딜레마」에서 비롯되었다. 특히 미국의 경우,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문

화경제학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면에는 예술문화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이라는

전통이 확립되어 있는 유럽과는 달리, 정부의 예술문화에 대한 지원을 정당화하기 위한 이론적

근거로서 요청되었다는 점이다.

저자는 문화경제학의 발달과정에서 형성된 주요 내용들을 ① 예술문화활동에 내재되어 있

는 경제학적 요소에 관한 연구 ② 예술문화활동이 여타 부문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에 관한 연

구로 대별하고 있다.

서 평 문화 정 책 논총 제 9집 ( 1998)

김문환 저 , 「문화경제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7)

임상오 (상지대 경제학과 교수 )



제3장에서는 세계문화경제학계의 동향을 1994년 독일 비텐에서 개최된 제8회 국제문화경제

학회에서 발표된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고, 제4장에서는 일본인들에 의해 행해진 문화경

제학 연구들을 야마다 교수와 쿠라바야시 교수의 업적을 중심으로 요약하고 있다.

제2부에서는 문화경제학의 가장 표준적인 교과서인 힐브린(Heilbrun)과 그래이(Gray)의

「예술과 문화의 경제학」(1993)에 입각하여 분석대상을 실연예술(live performing arts) 분야,

조형예술, 그리고 이와 연관된 미술관, 화랑, 화상 등의 제도들로 한정한 다음, 문화촵예술에 대

한 수요, 예술가의 소득구조, 문화촵예술의 생산 및 공급에 관한 분석, 문화촵예술조직의 행동,

문화촵예술의 가격과 투자수익성, 문화촵예술의 공공재적 성격, 문화촵예술에의 공적 원조 등

을 다루고 있다.

제3부에서는 문화촵예술에 대한 사회적인 지원 방향이 종래의 정부로부터 점차 민간 부문,

특히 기업에 의한 예술촵문화지원(기업메세나)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현상을 강조한 다음, 기업

메세나는 ‘존경’과 ‘개방’이라는 시각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저자는 최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국내의 기업메세나 활동을 시야에 넣으면서도 기업

메세나 활동이 모범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유럽과 미국, 일본의 사례 분석을 통하여 기업과

예술의 상호관계를 분석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이케가미 준 교수의 기업문화에 대한 견해를

소개하면서 비즈니스로서의 기업문화와 본래의 기업문화를 구분할 필요가 있고, 공공적인 입장

에서 문화정책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 본래적인 기업문화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기업메세나 활동을 정착시키기 위한 과제로서는 ① 메세나에 관한 기업의 사고방식을 확립

하는 것, ②톱 주도형에서 전임촵담당 부서에 의한 예산을 가진 조직으로서의 활동으로 발전하

는 것, ③ 금전뿐만 아니라 사람촵장소와 같은 경영자원을 유효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 ④ 금전

의 과다를 막론하고 계속성을 갖는 것 등으로 압축하고 있다.

제4부에서는 최근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문화산업 및 문화상품과 관련된 논의들을 소개

하고 있다.

원래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아도르노와 호르크하이머에 의해 비판의 대상으로서 탄생한 문

화산업에 대한 연구는 아직도 시작단계에 불과하지만, 본서에서는 오귀스트 지라르의 분류 방

식에 따라 문화산업의 범주를 도서, 신문촵잡지, 음반,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새로운 시청각

제품과 서비스, 사진, 미술품 복제, 광고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저자는 문화상품이라는

개념을 문화산업들에 의해 생산된 산물로 규정하고, 종래와 같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던

문화산업들이 인류와 그 개별적인 구성단위에서 진정한 공헌을 가져다주기 위해서는 이를 위

한 어떤 진흥정책도 전통예술에 대한 진흥정책과 분리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상이 본서의 주된 내용이지만, 본서를 읽으면서 필자 나름대로 다음과 같은 의문을 갖게

되는 것도 사실이다.

① 문화경제학은 문화의 범주를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서

론에서 문화촵예술의 범주를 우선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본서에서 다루는 문화



경제학과 종래의 예술경제학은 어떤 관련성을 갖고 있는 것인가? ② 세계 어느 나라의 경우에

도 기업에 의한 메세나 활동은 정부(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포함)의 공적 지원을 대체할 수 없

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본서, p .142) 본서에서는 기업메세나에 보다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

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③ 본서는 문화산업에 관한 내용으로 끝을 맺고 있다. 그렇다면, 문

화경제학에서 차지하는 문화산업의 위치는 무엇인가? 등이다.

읽으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본서는 필자 특유의 필체로 문화경제학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경제학에 관심을 가진 이들이라면 누구도 만족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될 것이다. 꼭 일독을 권하고 싶다.



1997년 3월 출간된 이 책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된 때는 서점에 진열되기 전인 그해 2월이었

다. 당시 뉴욕에 갈 기회가 있어 뉴욕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공연예술행정(Performing Arts

Administration)전공을 지도하고 있는 브랜 제이 리(Brann J. Wry)교수를 찾아뵈었다. 서로의

근황을 묻고 전공 분야로 화제가 옮겨져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이 책에 대한 정보롤

듣고 그날 주문을 했다. 비영리예술에 대한 신념이 굳은 Wry 교수는 수업중에도 정부와 기업,

재단, 이사회의 역할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다룬 반면에 마케팅에는 인색하다는 인상을 주었던지

라 그분이 추천하는 책이라면 읽어볼 가치가 있다는 신뢰감과 기대를 가지고 읽기 시작했다.

500여장이 넘는 이 책의 무게 못지 않게 저자의 지명도도 듬직하다. 공동저자인 필립 코틀

러(Philip Kotler)는 이제까지 15권의 책을 저술하였고, 그의 책들이 20여개국의 언어로 번역되

었으며 우리나라에도 널리 소개되어 있으니 여기서 그에 대한 이야기는 생략한다. 이 책의 저

술에 참여한 조안 쉐프(Joann Scheff)는 예술기관이나 예술을 후원하는 기업과 재단의 경영, 마

케팅 컨설턴트로 활동하면서도 코틀러(Kotler)와 같이 노스 웨스턴(Northwestern)대학의 제이

엘 켈로그 경영대학원(J. L. Kellogg Gradu ate School of Management)에서 교육자로서도 연구

하고 있다. 이 책 이전에도 두 사람이 같이 한 연구는 학계의 주목을 받은 적이 있다. 하버드

비지니스 리뷰(Harvard Bu siness Review)에 실린 「How the Arts Can Prosper throu gh

Strategic Collaboration」은 미국 예술계의 전략적 제휴를, 캘리포니아 메니저먼트 리뷰

(California Management Review)의 「Crisis in the Arts : The Marketing Response」는 재정

위기를 맞은 미국 예술계의 마케팅전략을 다루었다. 이들이 앞서 발표한 논문제목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이 책은 두 연구자가 몇년 동안에 걸쳐 ‘예술마케팅‘이라는 주제를 다루면서 발전

시킨 공동작업의 결실이다.

서 평 문화 정 책 논총 제 9집 ( 1998)

Ph i l i p Ko t l e r , J oa nne Sc he f f

S t and i ng Room On l y : St r a t i g i e s f or

Ma r ke t i ng f or t he Pe r f or mi ng Ar t s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1997)

홍영주 (단국대학교 , 한양대학교 강사 )



두 저자는 예술에서의 마케팅은 보다 많은 사람들과 예술을 공유하고자 하는 체계적이고

진지한 노력이라고 명쾌하게 정의하고 ‘왜 하는가’보다는 ‘어떻게 하는가’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현재 미국의 공연예술계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이 책은 크게는 6부분으로, 작게는 19장으로 나누어져 다양한 이슈들을 망라

하고 있다. 그 이슈들 대부분이 우리와 공유할 수 있는 고민들이다. 새로운 관객 개발, 예술성

과 시장성의 조화, 현재 관객의 참석율 증가, 전문인력 재교육과 활용, 재원의 효율적인 운용,

재정난 극복 등을 비롯하여 관객의 다양한 욕구를 어떻게 만족시킬 수 있을까,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어떻게 장기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할 것인가, 다른 예술단체와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등, 현실적인 문제들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모색하는 순서로 전개되고 있

다. 한 예로 제7장을 보면 공연예술산업의 구조와 그 상호관계에 관한 기존 이론들을 정리하고,

현재 공연예술계의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흐름을 분석한다. 예술과 비즈니스의 전략적 제휴,

예술단체 간의 전략적 제휴, 예술단체와 지역사회기관의 전략적 제휴 등, 생소한 제목을 달아

가면서 실제 시도된 사례를 소개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성공적인 전략적 제휴를 위한 기본

원칙을 제시하면서 마무리한다.

무엇보다도 이 책의 미덕으로 꼽을 수 있는 점은 이론과 실제의 조화다. 각 장의 구성을 보

면 경영학계에서 제기되었던 이론들이 간단명료하게 압축되어 기본원칙을 뒷받침하고, 최근 공

연예술계에서 시도되었던 마케팅 성공사례들이 소개되어 실제로 응용, 적용할 수 있도록 배려

하고 있다. 이제까지 국내에 번역되어 소개된 예술경영 관련서적들을 보면 「성공적인 예술경

영」은 미국 전역의 예술단체나 기관에서의 성공사례를 모아 소개하고 있으며, 「예술경영, 어

떻게 할 것인가」, 「예술경제란 무엇인가」와 「예술과 경제」는 이론 소개에 비중을 두고 있

다. 앞의 책들을 접한 독자들의 반응은 제각각이겠지만 이론의 생경함과 실제의 이질감을 한번

쯤은 겪지 않았을까 싶다. 물론 지금 소개하는 이 책에서도 그 이질감은 극복되지 않으나 외국

의 전문서적에 의존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선별적인 수용이 가능하다는 희망을 얻을 수 있다.

나아가 이 책을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예술마케팅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까지와는 다른 ‘진지한’ 독서를 요구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서

구의 지식을 어설프게 받아들여 자신의 지적 재산을 치장하는 장식거리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

이다. 결국 이 책은 공연예술계에서 실무자로 일하는 독자나 예술경영을 전공하는 학생과 연구

자 모두에게 반가우면서도 부담스러운 책인 셈이다.

또 한 가지 이 책을 읽는 재미는 각 주제별로 참고하거나 인용한 자료들의 풍부함이다. 그

참고문헌을 보면 미국의 경영학 교수들이 예술마케팅에 대한 글쓰기를 시도, 그 연구결과를 모

아 1969년에 출간한 「Marketing the Arts」를 비롯하여 이제까지 출간되거나 발표된 관련책

자들과 논문들, 경영전문지에 최근 수록된 내용까지 망라하고 있다. 주의깊게 본다면 새로운

연구주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는 수확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책을 읽기 전에 우리는 우리나라 공연예술 분야에서 마케팅이 담당하고 있는 역

할과 의의를 점검해야 한다. 우리의 주관과 소신이 없는 책읽기는 서구이론에 대한 맹신을 낳



고 이 지적 허영과 오만이 저지른 경제파탄을 온몸으로 체험하는 요즈음에는 더욱 절실한 일이

다.

더구나 최근 몇년 동안 문화계도 마케팅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예술에서의 마

케팅을 정의, 공유하려는 시도보다는 어느 극장이 마케팅마인드를 가진 경영을 해서 관객을 끌

어모았더라는 유일무이한 성공담을 소개하기에 급급한 우리 실정에서 섣부른 마케팅 바람은

불안한 기대를 불러일으킨다. 철학과 장기적인 비전이 부재한 방법론의 부작용과 단명을 경계

하면서 처음에는 건조한 책읽기를, 두번째부터는 탐색을 하자고 제안한다면 지나친 염려일까.



누구의 문화인가, 누구의 도시인가?

샤론 쥬킨은 그의 책을 여는 첫장에서 우리에게 위와 같은 질문을 던진다. 문화를 발전시킨

다, 또는 그것이 ‘사람들의 삶’에 이익이 되도록 한다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보다 구체적으

로 ‘누구’의 ‘무엇’에 이익이 되는 문화냐는 것이다.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가 꽃피운

‘찬란한’ 문화에서부터 뉴욕 거리의 박물관과 미술관, 링컨 음악센터, 하이드 파크, 그리고

유행을 선도하는 갤러리와 카페, 멋스런 음식점들에서 할렘 거리의 백화점 전시장에 이르기까

지 도시문화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각기 자신의 사회문화적 기호와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런 면

에서 문화는 그 의미를 창조하거나 수용하는, 또는 누리는 존재들의 사회문화적 ‘존재’로부

터 결코 중립적이지도 자유롭지도 않다.

문화라는 것이 그 자체로서 도시를 규정하고 통제하는 하나의 강력한 체계가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한다는 점에서 쥬킨의 도시문화와 문화정책 분석은 ‘순수문화’를 이야기하기보다는

‘문화의 정치경제학’을 ‘상징과 예술의 실제적 힘’과 결합시켜놓은 작업이라고 할 수 있

다. 그러나 그의 작업들이 ‘조악한 정치경제적 환원론’을 통한 문화 분석에서 풍기는 거친

환원론을 훨씬 넘어서고 있는 것은 그가 사용한 시각과 방법론들이 어느 역사가의 치밀한 자료

수집과 재구성에 못지않게 구체적인 대상들을 역사적으로나 과정론적으로 찬찬히 짚어보면서

느낌과 상징, 메커니즘과 힘의 관계들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문화관련 정책이나

민간 차원의 문화적 기획들이 도시문화의 제 차원을 만들어가는 데서 작용한 실천의 맥락, 힘,

결과들이 차분히 분석되고 있는 것이다.

문화와 경제, 정치를 밀접하게 연결시키면서 관찰하고 있는 그의 작업은 ‘문화경제학’의

의미에 대해서도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이야깃거리를 제공한다. 문화는, 정치경제가 그러

하듯, 결코 모든 사람에 대해 완전히 중립적일 수 없다. 예를 들면 뉴욕 브라이언트 공원을 보

수하여 밝고 아름답게 꾸미는 작업의 ‘성공사례’는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같은 혜택이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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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공원 만들기의 ‘성공’이 아니다. 맨하탄의 빌딩군 사이에 들어서 있는 여러 작은 동네

공원들 중 하나인 브라이언트 공원은 밤이면 공원의 벤치 위에서 집없는 방랑자들이나 걸인들

이 누워 자는 곳으로 쓰이기도 했고, 낮에는 부근 직장인들이 잠시 휴식을 취하러 나오기도 했

지만 깔끔한 맛이 적은 곳이었다. 이곳은 방랑자와 걸인들이 들러 쉬거나 자는 곳으로도 이용

되기 때문에 분위기가 주변 빌딩군에서 일하는 고급 샐러리맨들이 이용하기에 그리 쾌적한 곳

으로 인식되지 못하였고, 가끔 그곳에서 범죄가 있다는 이야기도 나돌았다.

도시 안에 있는 공원들을 모두 관리하고 개선하는 데 재정적으로나 인력 동원에 있어 힘이

미치지 못하던 뉴욕 도시정부는 브라이언트 공원에 이웃해 있는 고급빌딩군의 대기업들을 위

시한 이웃들로 구성된 브라이언트 공원 관리위원회라는 민간기구 구성을 장려하고, 이들에게

공원의 재단장과 관리 및 사용권한을 일임한다. 이렇게 해서 탄생한 공원관리위원회는 자신들

이 기금을 모아 공원을 전반적으로 보수하고 깔끔한 조경사업을 벌인다. 민간경찰을 따로 고용

하여 그들로 하여금 공원 안팎을 순찰하게 하고, 공원의 한가운데에는 고급스런 분위기의 노

천 카페를 차려놓아 사람들이 편안하게 차 한잔 즐길 수 있도록 해놓았다. 그리고 그 카페 주변

의 작은 광장은 가끔 소규모 연주단체의 음악연주가 열리는 ‘멋들어진’ 문화공간이 되었다.

이제 브라이언트 공원 주변에서 쉴 곳을 찾던 걸인들과 집없는 실직자들은 그들을 강제로

막는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브라이언트 공원 안에 발을 들여놓지 않게 되었다. 대

신 주변 회사의 고급 샐러리맨들이 공원 카페에서 차를 마시거나 샌드위치로 점심을 대신하며

그들이 가지고 온 노트북 컴퓨터로 작업을 한다든가, 월 스트리트 저널 같은 신문을 읽으며 휴

식하는 광경을 전보다 빈번히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공원을 둘러싼 빌딩들의 부동산 가치

는 급격히 상승하였다. 공원이 재단장되고 운영방식이 ‘짜임새’있게 되면서 이 공간은 하나

의 사회적 계층을 밖으로 밀어내는 대신 그와 다른 또 하나의 사회계층과 생활양식의 기호와

그에 맞는 공간을 제공한 셈이다.

샤론 쥬킨의 사례 분석은 디즈니 월드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진다. 저자는 디즈니 월드야말

로 현대 도시문화의 공공적 운영에서 나타나는 모든 범죄와 무질서와 오염의 문제점들을 완벽

하게 해결한 민간 운영의 사적 도시라는 점에서 20세기에 가장 의미심장한 공공공간이라고 규

정한다. 땅에 휴지가 뒹굴지 않고, 모두가 줄을 서서 미니 기차를 타고, 더럽거나 지저분한 것

은 보이지 않으며 모든 것이 아름답고 깔끔하고 환상적이고 질서정연하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

하게 하는 디즈니식 도시 경영은 종업원 한사람 한사람의 복장과 표정에 이르기까지 완전한 매

뉴얼에 따라 지침을 내리고 통제하는 경찰국가적 원리에 더하여, 디즈니 월드 안의 모든 이용

시설에 대해 디즈니 월드 안에서만 통용되는 코인과 가치를 지불하는 철저한 상업적 교환논리

의 실현을 통해서이다. 그 의미는 무엇인가? 문화경제학과 도시 운영의 효율성에 있어 가장 유

명한 교과서적 사례가 된 디즈니 월드의 공간은 누구의 무엇을 위해 어떻게 운영되는 문화정책

의 예로 이해될 수 있는가?

쥬킨은 다시 메사추세츠 주의 한 문닫힌 공장소도시를 이용하여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의

현대미술 분야를 전문적으로 전시할 새롭고 웅대하며 야심적인 메사추세츠 현대미술관 건립

계획의 기획과 진행, 그리고 실패 사례를 다룬다. 그것은 공장을 미술관으로 바꿈으로써 그 공



장이 있던 소도시를 하나의 전략적인 문화도시로 탈바꿈시키고 도시경제까지 활성화시키려던

작업의 실패 사례이기에 우리의 관심을 끄는 귀중한 공부거리이다. 할렘의 재개발계획, 쇼핑센

터와 공공공간의 문화적 표상을 다룬 분석 사례들은 다시 인종집단과 사회계층의 의미를 담은

상징과 기호들을 통해 공간의 사용과 영역을 새롭게 규정짓는 여러 과정을 보여준다. 이러한

구체적인 분석과 관찰을 차분히 해낸 작업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구체적으로 어떤 누구를 위

한 문화이며, 누구의 어떤 소비를 위한 도시공간이냐”를 묻게 된다. 그것은 문화정책의 철학

적 바탕이며 경제학적 이익의 전제이며, 정치적 협상의 대상이며, 궁극적으로 문화정책과 관련

된 작업의 실제적인 의미와 효과를 다시 점검하는 계기를 제공한다. 우리는 우리가 누구의 무

엇을 위해 일하는가에 대해 얼마나 구체적으로 천착해보면서 기안을 작성하고 보고서를 써내

는가? 작업의 결과가 뜻하는 바에 대해 어떤 방향성을 정리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실은 ‘정책’의 가장 중요한 작업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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